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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국토정책기획 연구보고서는 상생과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국토혁신을 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발간되었다. 국토혁신이 무엇인가? 바로 국토의 새로운 발전시스
템을 의미한다.
경제학자 슘페터(J. A. Schumpeter)에 의하면 경제 성장의 동인은 혁신(Innovation)
이라고 하고 있다. 그의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혁신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
고 있다. 즉 새로운 재화의 생산,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판로의 개척, 신자원의 획득 그
리고 새로운 조직의 실현이 그것이다. 슘페터에 의하면 결국 혁신이란 새로운 과정, 새로
운 방법, 새로운 영역, 그리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시스템’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국가비전인 「역동적 한국(Dynamic Korea)」을 실현하는 데 있어 
「혁신주도형 발전모델」은 필수적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양적 성장의 기초가 된 노동, 
자본, 토지의 물적 투입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생산요소의 결합방법을 새로이 하고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의식과 가치관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하는 등 전반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한 혁신의 투입이 선진화된 국가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국토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기회를 살려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
기 위해서도 긴요하다. 시간과 공간혁명을 불러일으킬 고속철도의 운행, 5일은 도시에서,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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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2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는 5도(都)2촌(村)의 생활양식을 보편화시킬 주5일 근무
제의 실시, 동북아의 십자로라는 경제지리적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국제적 개방화의 진
전, 한반도의 새로운 비상을 기약하는 남북교류의 도도한 전개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발
생하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도 국토혁신은 필수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난 1월 29일의 「신국토구상」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국토패러다임
을 제시한 바 있다. ①혁신형 국토구축, ②다핵형 국토건설, ③네트워크형 국토형성, 
④지속가능형 국토관리, 그리고 ⑤글로벌형 국토경영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국토시스템, 
즉 국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신국토구상은 지난해 말 역사
적인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지방분
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국토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토에서도 상생(相生)의 구도가 요구된다. 특히 수도
권과 지방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국토상생구도가 필요하다. 상생이란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이익을 공유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란 결
국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한편으로 독점되지 아니하고 상
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과밀 문제가 극복되고 
지방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수도권은 양적인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발전을 통한 수도권 고유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방은 지역별로 특성화
하여 내발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국토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의 실질적 육성과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획
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
역혁신 클러스트의 창출, 낙후지역의 활성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체제, 그리고 지역별 특성화와 지역간 연계발전 등은 필수적이다. 이
러한 국토기반은 바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목표인 자립형 지방화의 기초적 여건이
다. 본 연구보고서의 첫 번째 정책과제군은 바로 이러한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제1부)과 
관련된 정책방안들이다.
v상생과 도약을 위한 국토혁신을 기하자면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IT초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토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SOC 투자의 장기정
책방향이 교통수단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고, 북한의 인프라건설을 
위한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체제도 필요하다. 특히 SOC 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이 지역개발
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제는 교통망 공급 못지
않게 교통수요 관리도 중요하다. 텔레매틱스 시대에 대비한 지능형 교통수단의 적극적 도
입, 지방분권화와 연결된 도로정책이 요구되며 물류산업도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이 발전
되어야 한다. 고속철도가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
업 등의 이전과 연계되어 촉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른바 시공자재(時空自在)의 디지
털 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효율적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보고서의 두 번째 정책과제군은 바로 이러한 “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제
2부)와 관련된 정책방안들이다.
국토혁신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이룩하는 일이 중요한 관건이다.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주택과 토지를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과감히 극
복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필수적이다. 지난 1월 29일의 신국토구상에서 제시된 ‘지속가
능형 국토’전략에서는 토지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한 토지관련 제도의 지속적 정비가 주
요 정책과제로 강조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
학적 전망이 필수적이며 부동산 시장의 상시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효성 제고, 개발권 양도를 위한 제도화도 요구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의 
개선, 시장가격에 기초한 공시지가제도, 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도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
서의 세 번째 정책과제군은 이렇듯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
리”(제3부)와 관련된 정책방안들이다.
나아가 국토혁신을 위해서는 개발과 환경의 상생이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
토개발관련 각종 계획에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가 시범적으로 도
입되고 단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많은 국토자원 중에서도 물자원의 관리는 매우 중요
하다. 이수(利水), 치수(治水), 친수(親手), 정수(靜水)가 상호연계되어 정책적으로 추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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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상생적 국토발전을 위해서는 대립과 분열의 
극복이 중요한 바, 국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합
의형성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정책과제군은 바로 이러
한 “국토환경․자원의 관리와 갈등의 합리적 조정”(제4부)와 관련된 정책방안들이다.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국토혁신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드골 대통령 이래 국토균형
발전정책을 과감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에서 최근 발간된 「국토2020」보
고서의 서문에는 다음의 문구가 인용되고 있다. 즉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이 세상에 나타
나는 것은 존경하거나 인내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다. 국토혁신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는 그저 바라만 보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혁적 마인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본 국토정책기획 연구보고서는 새로운 국토질서의 정립을 염두에 두면서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신국토구상의 실천과 직결될 수 있는 ①자립형 지방화, ②SOC와 국토정보기반, 
③안정적 부동산 시장, ④국토환경․갈등관리와 관련한 모두 32개 핵심 정책과제를 선별
하여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에서는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축하
여 본 정책 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실천가능한 실용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가 새로운 국가도약과 혁신형 국가발전 정책개발을 위해 열정을 갖고 부
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비롯
하여 지자체 및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 학계, 민간기업체 등에서 일말의 도
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를 기획하고 발간하기까지 노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많
은 분들께 참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4년 5월
국토연구원장 이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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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1. 국토의 내적․외적 상생발전구도
1) 시스템으로서의 국토와 지역간 상생구조
◦ 국토는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서 여러 지역들이 모여서 국토를 형성하며 각 지역들의 
단순 총화 이상의 시스템이 국토를 구성
◦ 국토를 구성하는 지역간에는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며 서로 상보(相補)의 기능을 지님
- 국토를 구성하는 개별지역은 국토전체의 영향을 받지만, 국토전체는 개별지역으로부
터 다시 영향을 받게 됨
- 국토는 하나의 피라미드적인 조직이 아닌 상호의존적이고 활력있는 조직이 되어야 함
1. 국토의 내적․외적 상생발전구도
2.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의 동시원칙과 상생의 유형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유형별 상생발전방안
4. 국토의 ‘위대한 상생’과 ‘국토혁신’
4  제1부­자립형 지방화의 촉진
◦ 국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자면 이러한 지역간 상호작용이 고도로 이뤄져야 하며 이러
한 상호작용으로 지역간에 상호이익이 수수되어야 함
- 이러한 관계를 지역간 공생관계, 즉 지역간 상생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이란 ‘시스템으로서의 국토 속에 내재하는 지역간 상생구조’를 의미
◦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을 대립시키지 않고 통합된 국
토발전을 기하는 것이 향후 국가발전의 우선과제
◦ 지역간 상생발전이란 지역간 공생(共生)을 의미하고 지역간 공생이란 복수의 지
역간에 상호이익을 발생하며 진화하는 과정을 의미
2) 국토 총체적 경쟁력 강화 전략모형 : 내적․외적 상생구조
◦ 시공간을 초월하여 도도히 흐르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국토의 대응축(軸)
을 형성하여 미래에 발전적으로 대응하고 현재의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전략 필요
◦ 미래의 국토의 총체적인 경쟁력 모델은 지방화축과 세계화축에 대응하는 지역간 상생구
조모델임
<그림 1>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 모델 : 내적․외적 상생구조
內的 상생 :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발전
外的 상생 : 
동북아와 한반도의 
상생발전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
지방화 軸
세계화 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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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상생구조는 국내적 차원의 내적 상생구조와 국제적 차원의 외적 상생구조로 구분
- 미래여건을 주도할 지방화축에는 내적상생의 전략 요소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는 수
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을 통한 내적상생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동시에 세계화축에는 외적 상생전략의 전략요소를 배치할 수 있으며 외적상생이란 국
내차원을 넘어 미래 세계화의 용광로가 될 수 있는 동북아국가와 한반도와의 상생발
전을 의미함
◦ 지방화축과 세계화축은 서로 상호영향을 미치며 이는 내적상생과 외적상생이 서로 공
(共)진화를 통해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전략(국토의 혁신전략)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상생전략(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이 상호 연계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상생의 이중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2.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의 동시원칙과 상생의 유형
1)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의 동시원칙
◦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은 다음의 4가지 ‘동시(同時)원칙’을 만족시켜야 함
①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이익이 됨으로서 국가경제 효율성과 지역간 균형성을 ‘동시
에’ 만족시켜야 함
②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간에 상호차별적 특성이 확보되어 상보적(相補的)․분업적․
자율적이어서 소모적 경쟁이 아닌 생산적인 경쟁이 존재해야 함
③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이 고립되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지역간 교류가 존재해야 함
④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간에 갈등․마찰․대립이 극복되는 환경과 협력적 활동이 형
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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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유형
<그림 2>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유형 및 관계
Ⅳ
제도상생
Ⅰ
메타상생
Ⅱ군집상생
Ⅲ연계상생
A
A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의 핵(核)
□ 메타상생
◦ 단위지역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의미
◦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가 국가전체의 경제효율성 및 지역간 형평성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
□ 군집상생
◦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지역산업의 여러 요소들이 전문화된 군집(cluster)을 
이룸으로써 전문화된 국토경제를 향유하면서 발전함을 의미
◦ 클러스터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생성된 기업 및 기
관들의 연계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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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상생
◦ 수도권의 경제와 비수도권의 경제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거나 의존성
이 높은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연계를 지니면서 발전함을 의미
□ 제도상생
◦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극복하는 동시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역간 협력을 통한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
◦ ‘제도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수도권․지방간 대립․갈등구조를 극복함을 의미
3.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유형별 상생발전방안
1) 메타상생방안
(1) 지방투자의 획기적 강화
한국에서 향후 지방의 투자증대는 국가경제 효율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성에도 이바지한다는 결과가 도출됨
◦ 한국에서 지난 20년간의 지역간 투자의 변화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미래의 전망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함
- 향후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투자비율을 현재보다 5% 포인트 높일 경우 현재의 
8  제1부­자립형 지방화의 촉진
추세 경우보다 국내총생산액(GDP)을 단기적으로는 0.10%, 중기적으로는 0.14~ 
0.19%, 장기적으로는 0.25% 높이는 효과를 발휘
- 동시에 이는 수도권의 인구분담률을 현행의 추세연장의 경우보다 단기적으로는 
0.16% 포인트, 중기적으로는 0.33~0.50% 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69% 포인트 감소
시켜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간 균형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반대로 수도권으로 오히려 투자를 증대시킬 경우 국가경제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됨
- 향후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투자비율을 현재보다 5% 포인트 높일 경우 현재의 
추세 경우보다 국내총생산액(GDP)을 단기적으로는 0.1%, 중기적으로는 0.15~ 
0.21%, 장기적으로는 0.28%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
- 동시에 이는 수도권의 인구분담률을 현행의 추세연장의 경우보다 단기적으로는 
0.18% 포인트, 중기적으로는 0.33~0.50% 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69% 포인트 증가
시켜 수도권의 과밀악화,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됨
※ 이같이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요인 중에는 투자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용지가격의 비
중이 지방보다 4~5배 높은 데에도 원인 있음
<표 1> 총투자비의 지역배분 변화에 따른 국가경제 효율성 및 지역간 균형성 효과 추정
총투자의 수도권․지방간 배분 단기(1~3년)
중기
(4~6년)
중장기
(7~10년)
장기
(11~15년)
총투자의 지방 비중을 5%포인트 증가할 경우
  ․일인당 국내총생산(%) 0.10 0.14 0.19 0.25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점유율 변화(%포인트) -0.16 -0.33 -0.50 -0.69
총투자의 수도권 비중을 5%포인트 증가할 경우
  ․일인당 국내총생산(%) -0.10 -0.15 -0.21 -0.28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점유율 변화(%포인트) 0.18 0.33 0.50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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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행정수도 ­ 공공기관이전 ­ 민간기업 분산의 전략적 연계
◦ 국가경제의 중요성과 지역간 균형성에 동반 기여할 수 있는 지방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전략적’ 개조｣ 차원의 실질적 모멘텀이 요구되는 바, 이 모
멘텀이 바로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임
- 이같이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을 위한 21세기 국가 프로젝트의 
성격을 지님
◦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의 필수요소로서 지방육성과 수
도권 개조, 국가전체의 경쟁력 제고의 요체
◦ 신행정수도 건설시에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의 충청권으로 이전과 연계하여 전국적으
로 산하 국가 공공기관의 전략적 배치로 권역별로 기능 특성화에 기여하도록 입지 필요
- 국가 공공기관을 특성별로 묶어서 지역잠재력과 지역 특화산업을 고려 배치
   (예: 문화․관광 유형의 공공기관, 농림․수산 분야의 공공기관, 국토․해양 분야의 
공공기관 등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배치)
※ 캐나다의 행정수도인 오타와의 경우를 벤치마킹 필요: 오타와로의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오타와에서의 연구개발 분야 투자를 집중하여 오타와가 정보통신 도시로 도약
하는 기반이 됨
◦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지방에
서 취약한 정(政)․산(産)․학(學) 기능의 전략적 육성 계기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의 혁신과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배양함이 주된 목적인 
바, 국가 공공부문의 재배치와 민간기업의 지방분산, 지역소재 대학의 동반육성이 가
능하도록 실용적인 관점이 중요
※ 스웨덴의 웁살라市의 경우를 벤치마킹 필요 : 스웨덴 웁살라로 식품청․의약청 등이 
이전되면서 생명공학 분야 민간기업의 창업과 이전이 촉발되고 웁살라 대학과 기업
과의 산학연계로 웁살라市는 생명공학분야로 특성화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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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신행정수도 건설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민간기업의 지방분산 ­ 지역대학의 육성
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여 국토재편성의 실용적 계기로 활용해야 함이 중요
(3) 국토서남권의 ｢기업신도시｣ 건설
◦ 부산․대구를 중추도시로 하는 동남권에는 울산, 창원, 구미 등 산업도시가 건설되어 우
리나라 산업화를 선도하여 왔음
◦ 호남선의 요충지이며 중국의 성장에 따른 파급효과가 직접 미칠 서남권에는 국가경제발
전을 견인할 산업도시가 부재함
-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
도하는 개발거점을 조성할 필요
◦ 국토경제권을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서남권, 강원권 등으로 재편성하기 위해 서남권
에 21세기형 기업신도시 건설을 추진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요 맞춤형 기업신도시로 건설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관련 창업기업, 국가균형발전 시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
업, 외국인 기업 입지 등을 대상으로 기업신도시를 건설
※ 지방화에 대처하여 대기업 본사기능의 일부를 유치(선도기업 유치 차원)
◦ 광주와 연계한 전라남도 적정지역에 건설(광주 ­ 나주 ­ 목포․무안축상에 입지)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기업특구로 육성
-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과감히 부여하고 도시개발권, 토지수용권, 개발이익의 
처리 등 행정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지원
-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관련 대기업간의 컨소
시엄 형태로 민간주도로 개발
- 중앙정부, 관련 광역지자체, 관련 기초지자체, 경제단체, 입주기업 및 개발주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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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계약체결로 추진
※ 기업신도시 특별법 추진 검토
◦ 기업신도시와 인근 대도시와의 고속도로, 전철 등의 건설 병행
◦ 20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2004년 중 타당성․입지선정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2005
년 이후 단계적 건설 추진
(4) 「100년 무상임대형 국제자유생산기지」건설
◦ 한국에 부여되는 ‘삼각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자면 새로운 개방(新開放)이 필요한 바, 과
거의 개방이 수입자유화, 수출 촉진에 기반을 두었다면 新개방은 외국기업의 유치활성
화로 대변될 수 있음
◦ 외국기업의 유치경쟁은 작금 국가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 경쟁에서 한국은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개방성, 국가지원 등에 있어 매우 열세임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외국기업을 한국으로 끌어들이자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바, 적어
도 100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외국기업에 임대하고 파격적인 세제, 행정지원 지원 조
건 등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략 필요
◦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 국토의 특성과 동북아 지정학적 잠재력을 살려 서해안 또는 동
해안 또는 남해안의 한 곳에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북아 생산
기지를 조성
◦ ｢100년 무상임대형 국제자유 생산기지｣ 청사진과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국가차원에서
의 세일즈 강화 필요
(5) 수도권 경제의 질적 혁신과 전원도시화 촉진
◦ 수도권의 경우 상생발전,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경제구조가 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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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혁신되어야 함
- ‘대규모’ 생산기지의 새로운 입지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수도권에 제한함이 바람직
- 대신, 수도권의 경제는 첨단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
­ 인천 ­ 경기 삼각 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며,
- 외국기업의 동북아 본사, 또는 동아시아 본사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서 수도권 
경제구조를 정예화해 나가야 함
◦ 동북아 지역과의 외적 상생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동북아 경제중심구조를 만들
기 위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면서 동북아 경제중심기능을 상호 분담함이 바람직
- 가령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경제자유구역에는 대규모 생산기지의 입지 대신에 외국기
업의 동북아 본사기능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항공물류형 조립․가공(부가가치형 생
산) 기능의 입지 등으로 한정함이 바람직함
◦ 수도권 인구의 지방 U턴을 조기 가시화 하면서 수도권 및 중부권의 전원도시화를 촉진
- 향후 주 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 자연 지향적 국민 가치관의 확대, 고속철도의 운행 
등으로 전원에서의 생산과 여가, 정주 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대할 것인 바, 수도권과 
중부권이 이에 대처하여 전원도시로의 탈바꿈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변화토록 유도 
필요
- 특히, 도시 교외지역으로의 전원주택, 쇼핑몰, 문화공간, 레저․스포츠 공간의 건설, 
지역간 교통 네트워크 등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수도권 및 주변권역 주민의 쾌적
한 생산․생활 공간을 창출
- 이를 위해 그린벨트의 해제지역을 전원도시 건설 시책과 연계하고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도 영국에서와 같은 「가든시티」차원의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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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집 상생 방안
(1) 다양한 ｢지역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추진
◦ 오늘날 세계적으로 ｢국토경제｣ 또는 ｢지역경제｣의 핵심은 ‘혁신’으로 통칭되는 바, ‘혁신’
의 주된 요소 중의 하나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임
◦ 지역산업 클러스터는 3개유형의 공간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권역별 지
역내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
- 지역 산업 클러스터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추진 필요
  ∙ ｢산업별 수위도시(首位都市)｣유형: 광역시(대도시) 대상
  ∙ ｢도시형 산업 클러스터｣ 유형: 중소도시 대상
  ∙ ｢농산어촌형 산업 클러스터｣ 유형: 농산어촌 대상(도시와 연계)
  ※ 특히 농산어촌을 ‘농어민과 함께하는 국민공간’으로 구조개혁함으로써 낙후지역의 
획기적 활성화 기반마련 필요
- ｢지역 산업 클러스터｣간에 중복성을 최대한 방지하여 생산적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고 
가급적 세부적으로 전문화된 산업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함이 바람직하며 산업에는 제
조업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농림, 어업도 포함해야 함
◦ 권역별로 지역 산업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육성할 핵심 주체인 ｢지역혁신협의회｣(국가균
형발전특별법에 근거)가 주도하여 청사진을 마련하고 시범지역 선정 등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실천 필요
◦ ｢지역 산업 클러스터｣는 수도권을 포함하여 국가와 지자체간에 계약을 맺어서 국가의 
차등적인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전략과제로 선정 필요
◦ ｢지역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신행정수도건설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민간기업의 
분산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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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대학 및 전문고교의 ‘실용적’ 육성
◦ 지역별로 육성해야 할 산업 클러스터는 인력 육성과 결합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바, 
지역 인력 육성 정책의 새로운 선택이 필수
◦ 「지역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대학 및 전문고교」의 육성
- 지역대학을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내 기업활동을 지원
하고 기술 확산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 지방대학에 대해 연구, 개발투자의 일정부분을 지역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되도록 유
도해야 함
- 지금은 역할이 크게 쇠퇴한 상고(商高), 공고(工高)의 경우도 지역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하여 쇄신적으로 개편․육성하여 세부전문분야별 고교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필요
  (예: 자동차기술전문고교, 유기농업전문고교, 패션디자인전문고교, 영상기술전문고
교, 관광전문고교 등)
※ 일종의 직업교육으로 일찍부터 전환하여 새로운 경제체제에 맞는 전문기술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유도하는 체제 확립  필요
  ∙ 이러한 전문고교 육성은 후술하듯이 제도적 상생의 일환인 「고교평준화 해제」정
책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필요
(3) 수도권내의 ‘도시연합형’ 지역산업군집 촉진
◦ 지역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수도권도 포함되어야 하는 바, 수도권에서 점차 감퇴되고 
있는 집적경제를 회복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추진 필요
◦ 수도권내의 권역별 기능분담 방안: 수도권내 지역별로 특성화된 다핵도시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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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경제수도로서의 위상 강화
- 수도권서부지역은 국제적인 교역거점으로 정비
- 수도권남부지역은 산업 및 물류거점으로 개발
-수도권북부지역은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육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접경지역이 낙후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임
-수도권동부지역은 전원주거 및 레저․휴양지대로 정비
◦ 수도권내의 도시간에는 연담화(conurbation) 현상이 두드러지므로 「도시간 연합형 산
업군집전략」이 필요
- 가령 의왕 ­ 안양 ­ 군포시가 인접하고 있으므로 이를 3개 도시가 연합하여 특정 산업 
클러스터를 협력․분담하여 형성하는 전략을 추진 필요
◦ 경기도의 경우는 통일시대까지도 겨냥하여 지식산업을 근간으로 세부산업별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경쟁력 회복 필요
3) 연계상생 방안
(1) 지역간 연계를 촉진하는 SOC의 건설
◦ 지역간 연계상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교류를 촉진하는 SOC 건설이 필수
◦ 수도권과 지방간의 고속철도역의 조정과 역세권의 개발
-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이 지방으로의 기능분산 및 지방육성을 촉진하
고 수도권의 기능정예화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역의 조정과 
역세권의 개발이 중요
※ 지방 주요거점에 고속철도역을 추가 건설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할 필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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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운행 dial 조정으로 고속철도 기능유지를 전제로 함)
- 수도권기능의 분산 차원에서 고속철도 운임을 책정
- 고속철도 역세권을 수도권 기능의 분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업무기지와 쇼핑기지 등이 결합된 형태로 개발
◦ 무엇보다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기 전까지 지방육성의 가시적 성
과가 시현되어야만 고속철도가 지방으로의 ‘분산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철도 건설 등 낙후지역으로의 SOC건설
- 주5일근무시대의 본격적 전개, 휴양․레저․자연지향의 가치관 확대 등으로 수도권
과 강원도는 급속도로 상생관계로 발전되어 갈 것인 바, 이를 지원하는 고속도로와 
철도건설 추진
  ∙서울 ­ 춘천 ­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의 건설
  ∙서울 ­ 원주 ­ 강릉간 철도의 개량 및 신설
◦ 낙후지역의 발전에  고속도로의 건설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실증되고 있는 바, 낙후
지역으로의 고속도로 건설 필요
-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 상주 ­ 영천 및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당진 ­ 대전 ­ 상주간 고속도로와 연결)
- 무안 ­ 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국토동서간 고속도로의 건설 필요
※ 2001년 12월 14일에 중앙고속도로(대구 ­ 안동 ­ 영주 ­ 춘천)의 개통 이후 영주
시의 파급효과를 보면,
∙관광객 2.7배 증가(2003년 9월까지)
∙인삼조합 통계상 인삼판매량 45% 증가
∙인삼축제(매년 10.1~10.5) 기간 중 인삼판매량 2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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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내에서의 수도권과 지방간 기업연계 배치
◦ 수도권과 지방간 산업의 연계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의 지역간 업종 배치
도 지역간 연계력을 고려함이 필요
(3) ｢산학취업체인｣형성
◦ 수도권 대학 졸업생이 지방에서 취업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수도권으로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간 취업연계형 산학협동 프로젝트｣ 추진 필요
◦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체결시에 기업인턴활동 후 우수학생은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
을 체결하여 취업을 많이 시키는 기업과 대학에 국가의 산학협력 자금지원을 확대 필요
- 사례: 2004년 2월, 자동차부품 회사인 (주)만도와 경북대 간에 ‘주문형’ 인재육성 및 
채용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협약
  ∙ (주)만도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장학금과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며 인턴 후 일정기
준에 도달하면 졸업 후 전원 채용
(4) 수도권과 지방이 공유하는 공간․자원활용형 협력사업 추진
◦ 수도권과 지방이 공유하는 공간(예: 서해안축, 경부축, 수도권 ­ 강원권 발전축등)을 대
상으로 하는 협력사업 추진
-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서해안축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광역지자체간의 기능 
분담 및 협력사업 추진
- 경부축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분산 및 산업별 분담, 협력사업 추진
- 수도권과 강원권을 대상으로 접경지역사업 및 관광 문화사업의 분담 및 협력사업 추진
◦ 수도권과 지방이 공유하는 자원(예: 한강)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 추진 가능
- 서울 ­ 인천․강화도 ­ 경기여주 ­ 충북충주 ­ 강원도 등 이들 지역이 공유하는 한강유
역의 관광벨트를 하나로 묶는 한강유역관광 벨트를 위한 지역간 공동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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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적 상생방안
(1) ｢개혁3특별법｣의 과감한 실천
◦ 2003. 12. 29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등 국가개조를 위한 ｢개혁3특별법｣을 과감히 연계실천
- 이는 지방화시대의 전개를 뒷받침하는 지방육성 및 수도권의 과밀완화와 경쟁력 제고
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실천적 기반임
(2) 수도권 규제의 개혁
◦ 수도권과 지방간 제도적 상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의 제도적 축이 필요
- 하나의 제도축은 ｢개혁3특별법｣의 실천 등으로 지방육성의 제도적 모멘텀을 형성하
는 것임
- 다른 하나의 제도적축은 ｢개혁3특별법｣과 지방의 강력한 육성프로젝트와 연동한 ｢수
도권 규제의 개혁｣이라는 축임
◦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내의 분산과 군집화를 유도하여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개혁의 원칙을 정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기하는 조치가 필요
<수도권 규제 개혁의 2대 원칙>
󰊱 수도권 인구 안정화 및 지방육성시책과 연계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하고 효과있는 규제는 유지/강화, 필요하되 효과가 적은 규제는 개선, 불필요하고 
효과가 적은 규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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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이전에는 지방육성의 실질적 조치도 없이 대증요법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방식을 추진하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함
◦ 참여정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의지가 매우 강력하며 실질적 
프로젝트 및 제도적 기반이 체계화되고 있으므로 지방의 획기적 육성과 시차적으로 
연동한 수도권 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에 동시에 이바지 가능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차원에서 행정구역의 개편 검토
◦ 세계화에 대처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간 협력․제휴발전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 
개편도 검토 필요
4. 국토의 ‘위대한 상생’과 ‘국토혁신’
◦ 2004. 1. 29 발표된 「신국토구상」에서 제시된 ‘위대한 상생 시대’의 모습은 어떤 미래
상일까?
- 내적 상생구조 측면에서는 Diversity ­ Excellence ­ Network(DEN개념)이 결합된 국
토의 도도한 진화과정을 의미함
  ∙ 획일적 ­ 허약한 ­ 분절된 국토발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지난 3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온 지방이 상승하고 수도권의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음
  ∙ 지역간 상생발전이란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간 다양성(Diversity)이 확
보되면서, 개별지역과 단위조직체 단위에서는 탁월한 특성(Excellence)을 보유토
록 유도하며 다시 전국적으로는 지역간․조직체간 고도의 네트워크(Network)로 
연계되어 발전하는 국토의 모습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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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된 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일극의 지배체제를 극복하며 국
가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 병행되어 국제적으로도 강한 국가의 모습으로 
가시화되어 가는 국가발전의 선(善)순환적인 과정임
◦ 동시에 외적 상생구조로서 동북아 나아가 통일과 세계화물결과 부응하는 개방적인 국토
네트워크 속에서 한반도가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발전하는 국토체제를 의미함
◦ 이러한 상생발전은 결국 ‘국토혁신’을 유도할 것임
◦ 지금부터 국가개조 차원에서 내적 상생과 외적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신국토의 
총체적 그랜드 디자인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함
◦ 이러한 신국토의 미래 모습을 국토의 ‘위대한 균형(Great Balance)’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바로 국토의 ‘위대한 상생(Great Symbiosis)’을 의미하는 
것임
◦ 이러한 국토의 ‘위대한 상생’이 결국 혁신형 국토를 창출하고, 이것이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불러일으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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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차미숙 책임연구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추진체계와 운영방식의 비효율성 증대 
-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추진방식은 지역적 수요나 우선순위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내 부처간 및 중앙 ­ 지방정부간 협력적 연계와 조정 미
흡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분권
화를 위한 추진원칙과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역내 다양
한 추진주체 간의 새로운 역할분담 및 관계 재설정이 요구됨
1. 문제의 제기
2. 현행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4.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안 
5. 지역거버넌스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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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분권화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필요 
- 세계화시대에 지역이 핵심적인 경제단위로 부상하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 
경향의 확산과 내생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역이 분절화된 사회기능의 통합기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주도적인 통치방식
(government)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 다양한 지역발전 추진주체들간의 협
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적 운영방식으로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관심 증대
2. 현행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1)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와 운영의 문제점  
◦ 중앙정부 부처별 업무추진방식으로 연계․조정능력 미흡 
- 중앙정부내 약 13개 부처가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을 지역단위의 통합적 인식이 결여
된 채 부처별로 개별적․중복적으로 추진하여 부처간의 조정․연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임 
  ∙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의 총괄, 조정업무는 재정경제부 등 6개 부처가, 사회간접자
본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프라기반 관련업무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8개 부처
가, 지역산업 육성에 관련한 업무는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6개 부처가 추진
◦ 중앙의존적인 지역발전 추진방식과 중앙 ­ 지방간 정책파트너십 취약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중앙정부 부
처가 소속․산하기관 등 지역실행조직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실정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 산하기관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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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발전시책의 유형과 소관 중앙정부 부처
구 분 재정경제부
기획
예산처
행정
자치부
건설
교통부 농림부
산업
자원부
중소
기업청
과학
기술부
정보
통신부
문화
관광부 환경부 노동부
교육인
적자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활성화시책 
총괄․조정
● ● ● ● ● ●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 총괄․조정 ● ● ●
사회간접자본 
관련정책 협의․조정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국토개발관련 
정책협의․조정)
● ● ● ● ● ● ● ●
국세와 지방세정책 
총괄․조정 등 ● ●
국가와 지방의 
재원배분 ● ●
지역정보화 
총괄조정․지원 ● ●
지역통상진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창업, 
기술혁신, 문화산업 
육성)
● ● ● ● ● ●
낙후 및 
특수지역 개발지원 ● ● ●
인력육성 지원
(농촌인력, 
직업능력 개발)
● ● ● ● ●
자료: 차미숙 외(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37면. 
<그림 1〉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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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시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공간)통합적인 관점 결여 
- 중앙정부내 여러 부처간의 중복성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동일한 부서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시책의 경우도 지역통합적 인식의 결여로 상호연계․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비효율성 야기 
  ∙ 예를 들어, 정부(산업자원부)는 지역진흥시책 육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의 섬유산업 
진흥을 위해 17개 사업에 총 6800억원을, 광주광역시의 광산업 진흥을 위해 12개 
사업에 4020억원을, 부산광역시의 신발산업 진흥을 위해 15개 사업에 3866억원
을, 경남의 기계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사업에 428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는 지역내 9개 기관이, 광주광역시는 9개 기관이, 부산광역
시는 10개 기관이, 경남은 7개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일사업 지역내에
서 각 단위사업의 전담기관이 상이하고 기존의 유관기관과 별도로 운영되어 지역
내 산~학~연과 사업추진기관간 연계․협력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내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의 경우, 관련 부처간 연계․통합과 지역내 수요반영체
계 미흡으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2) 지역 단위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와 운영의 문제점 
◦ 지역내 지역발전 추진주체간 파트너십 저조 
- 지역발전 추진주체간 조정․연계 미흡으로 추가비용 소요, 사업 지연 등 문제 초래 
  ∙ 차미숙 외(국토연구원, 2003)의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 대상조사에 의하면, 지역
내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역내 타 기관들과의 조정이나 연계미흡으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전체의 절반 정도(47.9%)에 달하며, 
  ∙ 지역내 조정이나 연계 미흡으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은 사업추진 예산 및 추가비용 
소요(41.1%), 사업추진 시기지연(25.0%),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16.1%)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12.5%) 등으로 응답 
- 중앙정부의 지역실행조직들은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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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전주체나 파트너로서의 인지도는 낮은 실정임 
  ∙ 한편, 조사대상기관들은 관할지역의 발전과 관련해 지역발전 및 기업 지원기관
(67.5%), 지역발전의 핵심선도기관(21.4%), 지역발전시책의 조정․중재기관
(6.8%)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역발전시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지역단위의 지역발전 전담기구 부재 
- 지역 단위에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시책의 조정을 촉진하고, 지역수요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담기구(RDA)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지역발전시책을 전담하여 조정․연계․촉진하는 네트워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지역발전 전담기구가 부재한 실정임  
    
 지역발전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란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밖에서 지역에 토대를 두고 공공재원을 받
아 운영되는 조직” 또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토대를 두고 독자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됨 (Haliker et al. 1998)
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1) 필요성 
◦ 분권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국가성장의 동력을 지역 단위에서 찾고 있는 한편, 지역
경쟁력 강화와 효과적인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 공유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시책은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 확보가 곧 자립
형 지역발전을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분권형 국정운영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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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의 전환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정비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전문가 조사결과, 91.6%가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정비필요 응답
(차미숙 외, 2003년 참조) 
<표 2>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의 정비필요성(전문가 조사결과)  
                                                                                         (단위: 명, %)
구   분 공무원 전문가 계
매우 필요하다 26(56.5) 56(65.1) 82(62.1)
다소 필요하다 13(28.3) 26(30.2) 39(29.5)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6(13.0) 3(3.5) 9(6.9)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2) 1(1.2) 2(1.5)
합   계 46(100.0) 86(100.0) 132(100.0)
자료: 차미숙 외(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다양한 지역발전 추진주체의 등장과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필요
- 분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추진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역 및 지방단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및 국제조직으로까지 확대되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발전 추진주체의 다원화는 지역발전시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참
여주체간의 협력적이고 다원적인 정책파트너십을 강조
2)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 부문별 접근방식에서 지역중심의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전환 
- 세계화와 분권화 등 지역발전정책을 둘러싼 여건변화는 지역발전정책에 있어서 전면
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하고 있음 
  ∙ 정책목표도 재배분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내 부의 창출과 지역경쟁력을 강조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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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전환하고, 정책수단도 전통적인 부문접근(sectoral approach)에서 지역중
심의 통합적 접근(place-based integrative approach)으로 바뀌고 있음 
◦ 중앙주도형에서 지방분권형 추진체제로 전환 
-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방식에서 야기된 획일성과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권형 거
버넌스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중앙 ­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와 다층적 거버넌스체계 확립 
- 분권화는 중앙 ­ 지방정부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변화를 의미 
  ∙ 해외사례 분석에 의하면, 각 국의 정치․행정체제와 분권화 수준, 민간부문 및 지
역내 이해당사자의 참여․협력정도에 따라 다양한 지역거버넌스체계 형태를 띰
<그림 2> 분권화 수준과 지역거버넌스체계 모형 변화(해외사례 종합)
- 분권화의 진전으로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행체제와 정책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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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증대로 인한 중앙정부 정책추진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계획방식의 도입,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의 설치, 계획계
약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도입․운영하고 있음 
4.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안   
1) 중앙 및 지역단위 지역발전 추진조직의 정비 
◦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추진조직(institution)의 정비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1)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 추진조직 정비 
◦ 기본방향과 원칙 
- 중앙정부 부처간 지역발전시책의 효율적 연계․조정․통합
- 지방의 자율적인 추진역량 강화 및 인적․재정적․기술적 지원촉진 
- 중앙 ­ 지방정부간 협의 및 파트너십 강화 지원 
◦ 정비대안의 검토 
- 중앙정부 부처간 상설협의체 구성 대안
   : 현실적인 도입가능성은 높으나, 부처별 시책조정과 협의를 토대로 정책집행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한계 예상됨  
- 중앙정부내 지역발전 전담부처 지정․신설 대안
   : 기존 정부부처간 위상재편 또는 중앙정부 조직의 신설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음 
◦ 정책 건의 
- 부처간 조정․연계용이, 정책추진의 효율성(집행력), 지역과의 협력도모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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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추진조직 정비대안으로 「지역발전 전담부처형」이 바람직하나, 현실적 도
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부처간 상설협의체형」의 운영이 용이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부처간 상설협의
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기능 이외에 의결기능 등 강화 필요
<표 3> 전국수준의 추진조직 정비대안 비교
구분 부서간 상설협의체 지역발전 전담부서형(행정기관형)
조직 
형태 협의체(협의기구) 행정조직(조정․집행기구)
특징
․관련부처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기구를 뒷받침할 부처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 설치
․지역발전시책의 기획․조정․총
괄역할 수행
․전국수준의 지역정책수립 및 지원을 위한 상
설정부조직(부, 처, 청 등)
․지역발전시책 및 업무조정, 예산․재원배분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 종합전담부서 기능수행 
․관련부처 및 지방정부 기술, 재정, 정보지원
도입시 
예상문제
․추진력과 집행력 확보를 위한 제
도 마련 곤란
․업무추진의 지속성, 안정성 결여 
․전담부서 설치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부서와의 마찰 예상 
․관련부처의 업무조정, 통합, 지원위한 제도적 
수단 확보 곤란
유사제도 
사례국가 프랑스의 CIADT 및 DATAR 
영국의 부수상실 지역정책조정국
(RCU: Regional Coordination Unit)
(2)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실행조직 정비 
◦ 기본방향과 원칙  
- 중앙정부 기능의 대폭적 지방이양 추진 
- 중앙정부 지역발전시책의 지역단위 조정․연계 강화 
- 중앙 ­ 지방간 협력 및 정책적 파트너십 촉진 
◦ 정비 대안의 검토 
-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실행조직간 상설협의체 구성대안
   : 기존 행정체계의 개편없이 도입이 가능하고, 동일 조직내에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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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연계함으로써 지역통합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지님 
 - 중앙정부 지역발전통합청 설치․운영대안
    : 다양한 중앙부처의 지역단위 시책을 통합조직 체계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서, 중앙 ­ 지방간 협약체결 및 예산지원창구의 일원화가 가능하여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간 정책조정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표 4>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의 정비대안 비교
   
구    분 지역실행조직간 상설협의체 중앙정부 지역발전통합청  
기관형태 협의기구(사무처) 행정조직(기획, 조정, 집행기구)
특성
․지역발전과 관련있는 중앙정부 부
처의 지역단위 조직 상호간 협력,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역단위의 공동전략 수립 및 시책
과 사업 조정, 연계, 통합
․지역협의체 운영주도기관 지정(국
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등) 
․지역발전관련부처의 지방조직을 총괄하는 
지역발전통합청 구성, 운영
․중앙정부 부처별 시책과 사업을 지역특성
에 맞도록 통합, 조정 추진
․지역발전에 관한 중앙정부정책과 지방정부 
정책간 제휴, 협력의 주도적 역할 수행(지
역발전협약 체결, 예산지원 창구일원화 등) 
도입시 
예상문제 및 
제도조치
․상설협의기구의 의사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부재시 단순 협의단체로 
전략, 실효성 부족 우려 
․지역단위 조직이 지역내 여건에 따
라 시책추진의 우선순위 조정 등 폭
넓은 자율권 부여 선행필요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시책과 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 부처와의 업무분담, 조정곤란
․분권화시대 지방정부의 자율권 제약 가능
성 배제 및 지방정부와 협력체제 유지
․사업기획․조정기능 강화로 전문인력 강화
필요 
사례국가 - 영국의 GOR(Government Office of the Region), 일본 지방청(지역발전부) 구상
◦ 정책 건의
-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간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나, 중장기
적으로 중앙정부 지역발전통합청의 설치․운영이 바람직함. 다만, 지역발전통합청의 
설치대안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지역단위에
서 중앙정부 기능을 강화시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의 정비시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외에 산하기관, 유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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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이 지역내에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일 부서내에서 유사시책을 추진
하는 기관의 통․폐합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발전통합청의 설치․운영시,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방중소기업청 등을 주관기관
으로 하여 지역발전시책의 연계․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강구 필요 
  ∙ 전문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역발전통합청 설치시에 통합대상에 포함가능한 정부 
부처(기능)로는 건설교통부 27.0%,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21.4%, 행정자치부 
14.8%, 기획예산처 7.7%의 순으로 응답함(차미숙 외, 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
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3) 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설치 
◦ 기본방향과 원칙  
-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 전략 수립능력 보유 
-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자원의 동원과 외부자원 유치 등 실행능력 보유 
- 지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파트너십 촉진 
◦ 정비 대안의 검토
-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 주도형 지역발전 전담기구   
- 지방정부 주도형 지역발전 전담기구  
- 민관협력 및 지역사회 주도형 지역발전 전담기구  
◦ 정책 건의 
-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전문가 조사결과, 응답자의 67.2%가 필요하다고 응답) 
- 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설치형태는 정치․행정체제와 분권화 진전속도, 그리고 사회적 
수용능력에 따라 상이하나, 단기적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형의 지역발전 전담
기구을 활용하되, 분권화와 여건 성숙에 따라 민 ­ 관협력 혹은 지역사회 주도형 지역
발전 전담기구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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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유형별 대안비교
구분
행정기관 주도형 준자율조직형 자율조직형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정부 주도형 - 시민주도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형 광역정부형
자치단체 
연합형 
반민반관형
(민관파트너십) 시민단체형
조직
형태
중앙정부 및 지방조직
(소속기관)
광역정부내 공사
형, 광역정부 산하
기관, 광역정부
(기능재조정)
자치단체연합
(출자기관) 
중앙,지방, 기업,
노조, 주민대표 
구성
시민단체, 지방
정부 구성
장단점
-중앙정부의 지역발
전시책 효율증대
-지역특성발전도모
한계
-지방분권화저해(중
앙집권 강화우려)
-지역발전책임소재 
모호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책임소재 명확
-중앙정부 지방조
직과 기능조정 
필요
-지역발전시책
추진시 우선순
위 조정마찰 
우려 
-책임운영기관
화 한계
-한시적 운영 
및 특수목적 
수행형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참여
-기업가적 활동과 
전문인력 확보 
가능
-책임운영기관화
-지역발전의 전략
적 추진가능
-시민사회의 
자율조직 활
용
-책임운영기관
화 한계
-지역발전시책 
추진력 한계
-성숙된 지방
분권기반필요
예시
기관
프랑스의 DATAR
(지역실행조직)
이탈리아 ERVET, 
일본의 지방정부 
외곽기관
(광역도시연합) 영국의 RDA, 벨기에의 RDA(GOM) -
2)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향
- 거버넌스란 어떤 정형화된 제도를 의미하기보다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에 기초
- 여기서는 지역거버넌스체계를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적인 추진체
제”로 규정하고, 지역발전 추진조직 정비대안간의 조합을 통해 분권화의 단계별로 바
람직한 지역거버넌스 모형을 제시
◦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 주도형 지역거버넌스체계 
- 중앙정부의 지역실행조직이 지역발전과 관련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간 
연계․조정․통합을 주도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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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주도형 지역거버넌스 모형은 예산 확보, 행정지원 등 실행력 차원에서 장점
을 지니고 있으나,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특성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취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의 정비, 유사 산하기관의 통폐합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중복과 자율권 제약을 방
지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그림 3> 중앙정부 주도형 지역거버넌스 모형
◦ 광역자치단체 주도형 지역거버넌스체계 
 -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지역발전시책이나 사
업을 연계․조정․통합하는 형태  
 - 지역발전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중앙 ­ 지방정부간 협력과 지역내 참여 
유도에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장점을 지님 
 -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광역시설과 사
업 추진, 지역경제발전 업무에 치중하고, 기타 사회복지기능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계층간의 기능 재조정이 선결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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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광역자치단체 주도형 지역거버넌스 모형
◦ 민 ­ 관협력 및 비정부 지역발전 전담기구 주도형의 지역거버넌스체계 
- 중앙, 지방, 기업, NGO, 시민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형성된 비정부 
지역발전 전담기구가 주도하는 지역거버넌스 형태 
- 지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내 기득권 세력이
나 이익집단에 의해 지배될 우려가 높으며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도덕적 해이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됨 
- 자율조직화 경험과 민 ­ 관의 수평적인 협력이 제도적․관행적 차원에서 허용되고 촉
진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여건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
<그림 5> 비정부기관 주도형 자율적 지역거버넌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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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거버넌스체계 모형별 장단점 비교
구 분
행정기관 주도형 지역거버넌스체계 자율조직 주도형 지역거버넌스체계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 
우위형
광역
자치단체
우위형 
중앙정부
지방조직-
광역단체 통합형
민관파트너십
(준자율조직)형 시민단체 주도형
주요 
주체
(actor)
중앙정부 지역실
행조직
광역자치
단체
중앙정부 지역실
행조직, 광역자치
단체 통합기구
비정부조직 × 중
앙정부 지역실행
조직 × 지역협의
체(지역내기관간 
파트너십)
지역내 시민단체
(기업,NGO)
특징
-중앙정부기능의 
지역단위 효율
적 수행체계 
기능
-중앙정부기능재
조정 및 정부조
직내 분권화
-책임소재명확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전략
적 추진주체
-자치단체의 지역
경제발전역할 강
화 및 기타기능의 
기초단체이양원칙
-정부간 기능이양 
및 지방이양
-책임소재 명확
-지역단위의 중
앙, 지방자치단
체 조직통합, 일
원화
-행정계층 및 정
책결정신속(간
소화)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하
에 내생적 지역
발전 도모가능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하에 내생
적인 지역발전 
도모(중앙정부 
간섭최소화)
국내 
도입시 
문제점
-중앙정부기능 
이양 선결
-지역실행조직의 
종합능력 강화
-중앙정부기능의 
대폭 광역자치단
체이양 선결
-중앙정부 지역실
행조직 기구축소,
개편등 정비
-중앙정부 지역실
행조직 및 광역
자치단체의 정
부조직대폭개편 
-관할구역의 조정 
필요 
-비정부기구 활
동의 사회여건
성숙전제
-지방토호세력에 
의한 주도로 지
역발전왜곡우려
-지역발전추진효
율저해우려
-책임소재 모호
-높은 수준의 
self-organizi
ng network능
력요구 
-공통이해기반 
성숙 및 신뢰
토대 
-책임소재 모호 
및 지역발전추
진 지연 우려 
파트너
십수준 좁음  ←                  파트너십 범위(이해관계자)                  → 매우 넒음
분권화
수준 집권  ←                         분권화수준                               →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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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거버넌스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과제 
◦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은 추진조직 정비와 함께 분권화의 진전에 따른 
중앙 ­ 지방정부 기능의 재조정, 협력문화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의 동시적
인 수행을 필요로 함 
- OECD(2003)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구축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
인 과제로 상정, 좋은 지역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한 현안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함. ⅰ) 중앙집권적 추진체계에서 분권화된 추진체제로의 전환, ⅱ) 중앙정부의 지역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며, ⅲ) 중앙 및 지방정부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고, ⅳ) 민간부문과 시민참여를 촉진하며, ⅴ) 지역
정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구축 등
◦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정비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촉진 
-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 부처의 기능을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
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부적 기능이양과 지방분권화 동시 추진 필요 
◦ 중앙 ­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중앙 ­ 지방정부간 협력적인 지역거버넌스체계의 운영 촉진을 위해 계획계약제도, 협
력계획제도, 예산지원 단일창구제(영국의 Single Pot 등), 지역내 시책 및 사업의 연
계․조정제도의 도입 필요 
  ∙ 전문가 조사결과, 중앙 ­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강화방안은 기획․사업선정단계부터 
상설협의체 운영(46.9%), 계획협약을 통한 사업추진(30.8%),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제 확대(16.9%), 중앙 ­ 지방정부간 인력교류 활성화(3.8%) 등으로 나타남 
◦ 지역내 협력적․참여적 거버넌스 역량기반 강화 
- 지역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민참여, 민
간자본유치와 포괄적인 보조를 전제로 한 성과계약방식이나 계획계약제도의 적극적
인 도입 필요 
제3장­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효과  37
제3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효과
김태환 연구위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2. 공공기관 이전의 주요 쟁점
3. 효율적인 이전 추진을 위한 과제
4.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1)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산업 등 수도
권 집중현상이 지속되어 국토불균형 구조는 심화되고 있음
◦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도 시정되고 있지 않음
-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실태를 반영하는 지역의 총량경제력 관점에서 볼 때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는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 수도권 의존성도 지속되고 있음
- 최근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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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총량경제력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2000년) 
                                                                                            (단위 : %)
구  분
인구
집중도
(A)
총 량 경 제 력
B/A지역내
총생산
제조업
고용
도소매
업고용
금융
거래
조세
수입 합 계
평 균
(B)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0.0 100.0 1.00
수도권 46.3 46.3 45.3 47.5 66.8 70.9 368.2 52.6 1.14
비수도권 53.7 53.7 54.7 52.5 33.2 29.1 331.8 47.4 0.88
주 : 1.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제조업고용기회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기준, 도․소매업 고용에는 음식숙박업
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거래규모는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의 합계 기준이며, 조세수입은 국세(직접세)
와 지방세의 합계 기준임
     2.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 고용, 도소매업 고용은 1999년말 기준임
자료 : 박양호 외 2001, 지방경제실태와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량경제력 추이, 199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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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총량경제력은 전국에 대한 지역내총생산, 제조업종사자수, 도소매․음식숙박업종사자수, 경제활동인구, 
예금은행 예금액+대출액, 조세수입(직접국세+지방세)비중 합계의 평균
    자료 : 박양호, 지방경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 지방경제활성화 심포지엄, 2001. 11.
◦ 성장기반이 취약한 지방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차
원에서 지방분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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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추진
(1) 중추관리기능의 집중과 수도권 과밀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간으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이 1984년부터 수립되면서 수도권내 
인구유발시설에 대한 규제와 인위적인 시설 이전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음
- 그러나 경제활동 기능의 수도권 집중, 특히 중앙부처, 공기업, 기업본사, 명문대학 
등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보다 심화되고 있음
 <표 2> 수도권 중추기능 집중도
구           분 수도권 비중
인           구 46.0%
제조업 고용기회 46.6%
중추기능
정(政) 중 앙 부 처공기업 본사
100%
83.2%
산(産)
100대 기업 본사
500대 기업 본사
3000대 기업 본사
91.0%
82.6%
71.9%
학(學) 20개 명문대학 65.0%
자료: 박양호․김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2002.
  
◦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 제반 기능이나 시설 가운데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67.2%, 정부산하기관의 85.5%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개별
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등 정부산하기관의 수도
권 집중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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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도권 공공기능의 입지 현황
구         분 수도권기관수
지방
기관수 전 국
수도권
구성비
중앙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49 9 58 84.5
소 속  기 관 154(5) 90(1) 244(6) 63.1
소        계 203 99 302 67.2
정부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21 3 24 87.5
정부출자기관 14 1 15 93.3
정부출연기관 75 22 97 77.3
개별공공법인 67 4 71 94.4
소        계 177 30 207 85.5
합          계 380 129 509 74.7
주 : 1) 중앙행정기관은 국회 및 사법부제외
     2) 소속기관은 1차관서 기준. 특별지방행정기관 제외. 단 ( )는 본부형태인 소속기관은 2차관서
     3)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자회사(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포함
     4) 정부출자기관은 민영화가 진행된 기관 제외
     5) 개별공공법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 특히 국가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인구․산업 및 각종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분산은 국토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
고 있음 
- 일본 국토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체본사가 수도권에 입지하는 요인으로 제시한 
13가지 요인 가운데 “국가 등 행정기관과의 접촉”은 “타회사 및 업계의 정보수집”에 
뒤이어 2번째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의 관련조사1)에서도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이 각종 
정보 및 국가 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에서의 지방이전이 선행되어야만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1) 박양호․김창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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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분산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민간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수도권 집중 해소가 국가적 관심사라 하더라도 민간기업 규제를 통하여 이를 달성하
고자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과 정책방향에 맞지 않음 
- 현재는 민간에 대한 규제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을 지방으
로 이전함으로서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
<그림 2> 본사를 수도권에 두는 이유(일본의 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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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상장회사, 생명보험회사 및 외국자본회사 560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 국토청, “본사기능의 집중과 분산의 상호관계에 관한 조사-사람과 국토의 장래상에 관한 조사(Ⅲ)(本社
機能の集中と分散の相互關係に關する調査-人と國土の將來象に關する調査(Ⅲ)) ,ー 1983. (オフィス分
散硏究會, 脫東京戰略-オフィスの地方立地, 1989, 45쪽에서 재인용)
◦ 수도권에 대한 규제위주의 분산정책으로는 각종 기능의 수도권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어
렵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수도권 기능 분산정책이 필요
-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은 공장,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입지를 규제하는
데 치중하여 왔을 뿐, 이미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의 지방분산에는 소극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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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추이
□ 국내 공공기관 이전 경험
◦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 인구집중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1964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지방분산 시책을 계획하였음
- 특히 공공기관의 이전 또는 재배치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하여 고용유발과 지역경
제효과 등 이전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시도됨
- 그러나 단지 3차례만 실행에 옮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졌음
<표 4>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실적
구분 1차 이전계획 2차 이전계획 3차 이전계획
목적 -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억제 - 수도권 인구과밀문제 해소
-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
구 소산
대상
기관
- 이전이 용이하고 이전비용이 적
게 드는 기관
- 운영상 이전이 합리적인 기관
- 이전이 용이한 기관
- 대상기관의 기능 및 인구 흡인
효과가 큰 기관
- 기능이 특정분야 타기관과 
연계가 적은 기관
- 지방입지가 효율적인 기관
이전
형태 - 이전 가능한 기관의 개별이전 - 이전이 가능한 기관의 개별이전
- 청(廳) 단위 기관의 집단 
이전
이전
지역
- 지방에 대지 및 건물보유지역
- 업무상 상호연관기관은 동일
지역
- 수도권(과천 등)에 7개 기관
- 비수도권(대덕 등)에 7개 기관
- 대전, 신탄진 및 둔산지구 
정부대전청사 
이전
계획
- 24개 정부소속․출연기관
- 22개 정부투자․출자기관
- 13개 정부소속․출연기관
- 1개 정부투자기관 - 16개 정부소속기관
이전
실적
- 이전계획기관 46개 중 40개 기
관 이전
- 법무연수원 등 18개 정부소속․
출연기관과 한국도로공사 등 
22개 정부투자․출자기관
- 기관의 특성상 이전이 어려운 
서울맹아학교 등 2개 기관이 대
상서 제외
- 이전계획기관 14개 중 10개 기
관이 이전
- 국립지리원 등 9개 정부소속․
출연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인 한
국토지개발공사 1개 기관
- 최종적으로 조달청, 통계
청, 산림청 등 9개 청 단위
기관과 정부기록보존소 
등 11개 기관 이전(민영화 
이전의 전매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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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통해 60여 기관, 20,000여명이 지방으로 이전
하였음
- 그러나 이전기관의 상당수가 수도권내 이전을 계획하여 지방이전시책에 미흡하였으
며, 이전효과측면에서도 이전한 기관 중 일부 기관이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재복귀하
거나 일부기관의 경우 서울에 지사 또는 분원을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방
분산효과가 반감되었음
□ 해외의 공공기관 이전 경험
◦ 프랑스,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음
- 대체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완화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
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음
- 지방의 수도권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고 지방의 도시나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표 5> 외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
구 분
수도권과밀과 국토불균형 문제 극복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지방분산
일 본 영 국 스웨덴 프랑스
이전
목적 - 동경의 과밀해소
- 런던의 과밀억제
- 지방활성화
- 수도 인구억제
- 지방인구감소 방지
- 파리집중억제
- 낙후지역 개발
이전
기관
선정
기준
- 동경도 도심에 입지
가 부적당한 행정기
관 및 특수법인
- 수도기능
- 행정효율성 저하가 
적고 비교적 자립
적인 기관
- 중앙정부와 관련이 
적은 기관
- 중앙정부 집행기능
이나 연구기능
- 중앙행정기관과 연
계가 적은 기관
-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
이전
대상
지역
- 공공기관은 수도권 
업무핵도시 중심
- 수도기능은 미정
- 낙후지역 및 실업
률이 높은 70여개 
도시
- 3대 도시권을 제외
한 인구 10만 이상 
17개 도시
- 고용이 감소하는 지
역 78개 도시
이전
규모
- 공공기관 17,000명
- 수도기능 약 10만명
- 1단계 : 19,500명
- 2단계 : 31,000명
- 정부직원의 1/4인 
11,000명
- 2001년까지 공무원 
30,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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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1) 지방의 성장기반 강화
◦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은 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체 
이루어져 왔음 
- 수도권의 집중억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기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 지방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입지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성
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 연구소, 고급인력, 중추관리기능 등을 갖추
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관의 지방분산을 통해 지방의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 성장기반의 주요한 요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발전의 계기
를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지닌 고급인력을 갖추고 있어, 무엇보다도 지역의 혁신역
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임
-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내 투자를 유인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됨
- 이는 저개발된 지역의 생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지역의 기존 경쟁력 및 잠재력
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2) 공공기능의 선도적 분산 유도
◦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이 대기업, 제조업, 사무실 규제 등 일방적 규제에 의한 민간에 
대한 입지 제한 정책에 머물고 있었음
-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신규입지 규제라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처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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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win ­ win 전략)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여 주택시장,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 금융 등 수도권에 특화된 기능의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 지방에 대해서는 중추관리기능, 연구기능 등 핵심성장역량이 자리잡도록 하여 자생력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그림 3>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제기능의 집중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구조
국민의 수도
지향적 가치관
수도권 집중심화
지역균형발전
행•재정 권한이양
지역중심발전체계 구축
분권
신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분산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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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이전의 주요 쟁점
1) 이전대상기관의 선정
 
(1) 이전대상기관의 검토
◦ 공공기관의 범주로는 크게 국가예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과 국가에 
의해 투자, 출자, 출연, 보조, 업무위탁 등으로 국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법인 
형태의 국가산하기관으로 구성됨
◦ 이상과 같은 공공기관의 범주 중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
- 1차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함2)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하나인 공공청사 입지 규제를 받
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국가기관 중에서는 행정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단 중앙행정기관은 신행정수
도건설과 관련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국가산하기관 중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공공법인으로 정부투자기관(자회사
포함), 정부출자기업, 정부출연기관, 정부위탁기관(기타 공공법인)
◦ 그러나 규제의 대상으로서 공공기관과 국토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지방이전의 대상으로
서의 공공기관의 범주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수도권의 기능유지 또는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한 인구집중유발시설 가운데 제3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로서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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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대상기관의 범주
◦ 우선 수도권의 기능특화와 관련된 기관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전망에 부합하는 금융관련 기능은 이전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논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국가통치기능, 안보 및 치안 
담당기능, 그리고 일부 국제업무기능 등은 그 기능적 연계성의 측면에서 수도권에 소
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음 
◦ 그 외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기관을 분류하기 위한 다음의 기준이 가능함
- 지연성(地緣性)이 강한 기관 : 관할구역이 수도권이거나, 입지고정성이 강한 경우
- 수도권 낙후지역(落後地域)에 입지하고 있는 기관 : 수도권 내에서 입지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이나 자연보전권역 등의 낙후지역에 입지한 경우
- 이전비용(移轉費用)이 과다할 것으로 나타나는 기관 : 이전시 경제적․사회적 이전비
용이 통상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 기관성격(機關性格)상 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이 필요한 기관 : 사실상 민간기관으로서 
특별한 정부보조나 지원이 없어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이전으로 선정된 기관의 경우, 크게 신행정수도 건설과의 연계성 유무에 따라 두가
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
- 신행정수도 인근 입지형 : 신행정수도에 이전하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 지역분산 입지형 : 수행기능상 수도권과 연계가 적고 비교적 자립적인 기관으로써 독
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3) 우선 이전대상기관의 선별
 ◦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전필요성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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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크거나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
책적 추진에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우선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이 입지비용 등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기관, 업무의 내용이 특정
분야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연계성이 낮은 기관, 업무의 내
용상 비교적 독립성이 높은 기관, 지방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이전이 필요한 
기관, 지방이전시 인구분산효과가 큰 기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2) 이전방식
(1) 이전방식 선정의 기본원칙
◦ 공공기관 이전방식의 기본원칙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
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첫째,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
- 둘째,  각 기능이 국가적으로 적재적소에 분산되고, 일부의 경우 지역별로 골고루 분
산되도록 추진함
(2) 이전 방식 유형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 1안: 이전기관들을 몇 곳에 집단적으로 집중시키는 방안
- 2안: 이전기관들을 개별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방안
- 3안: 양자를 혼합하는 절충방안이 있을 수 있음
(3) 유형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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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안
- 집중이전은 기관간의 업무연계가 편리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충격 감소, 이전대상기
관의 반발 및 사기저하 대책 강구에 유리함
-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효과 감소, 새로운 불균등 문제의 유발 우려, 시설확
보기간의 장기 소요 등이 불리함
◦ 제2안
- 개발분산이전은 지역균형발전, 개별기관의 청사․시설확보에 유리함
- 기관간의 업무연계가 미약할 가능성이 크고, 이전지역의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앙양 
대책 강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함
◦ 제3안
- 절충안은 집단입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을 몇 군데 집중시키고, 비교적 독립성이 높
거나 특정지역과의 연계가 높은 기관은 개별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임
<표 6> 이전방식 유형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일정지역
집단이전
∙기관간 업무연계 강화
∙지방이전에 따른 충격 감소
∙이전대상기관의 반발 및 
∙사기저하대책 강구에 유리
∙지역균형발정을 위한 효과 감소
∙새로운 불균형문제 유발 우려
∙시설확보기간의 장기 소요
권역별
개별이전
∙지역균형발전측면에 유리 
∙청사․시설확보에 유리
∙기관간 업무연계 약화
∙이전지역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앙
양대책 강구에 상대적으로 불리
집단이전과 
개별이전 
절충
∙이전을 둘러싼 지역간 유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
∙이전대상기관의 의사를 일정정도 반
영할 수 있는 장점 
∙이전지역이 일부지역에 집중될 가능
성이 있어 균등분포의 문제점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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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 지역
(1) 이전대상지역 선정의 기본원칙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궁극적 목표는 수도권에 과잉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음
-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지역분산의 기본원칙으로 다음 3가지를 고려하여야 함
◦ 지역의 발전전망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화에 적합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추진
- 즉,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될 필요
가 있음
◦  이전기관의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이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 및 역할의 저하 방지
- 즉, 공공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시인프라 및 생활기반시
설의 구비가 중요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여건이 상대적
으로 불리한 지역은 별도의 고려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
- 즉, 이전하는 기관의 특성과 기능의 효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발전의 파급효과 측
면에서 낙후지역을 특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2) 이전 대상지역 선정 주요 고려 사항
◦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충청권의 경우에는 행정수도이전 논의가 진행중
임을 감안하여 중앙행정부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한하여 일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전대상기관의 입지는 도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발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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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도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을 거두려면 이전지역에서 이전기관이 고차의 전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이전한 직원들의 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도시 
중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문화적 편의시설을 구비한 지역이 고려되어야 함  
(3) 지역선정을 위한 이전 추진방식 검토
◦ 지방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시․도 및 권역별 발전방향 또는 특화기능에 부합하도록 공공
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함
-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도별 발전방향 또는 시도별 지역혁신5개년 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 특성화 방향을 고려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부
합할 수 있도록 분산 추진할 수 있음   
<표 7> 시도별 발전방향(4차 국토계획)
시․도 발전방향 시․도 발전방향
부 산 국제해양, 물류 충 남 역사문화, 임해산업
대 구 국제섬유, 패션 전 북 황해권 생산, 물류
광 주 첨단산업, 문화예술 전 남 국제교역, 해양관광
대 전 과학기술 경 북 첨단산업, 문화
울 산 자동차, 21세기 신산업 경 남 첨단기계산업, 문화
강 원 관광, 휴양 제 주 국제자유도시
충 북 내륙 신산업 - -
◦ 지역특성화에 부합하기 위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기능별 분류를 검토하면 아래 표와 
같음
- 공공기관의 기능은 기관별 업무특성에 따라 과학기술, 문화관광, 재정금융 등 10개 
대기능과 대기능별 2～5개의 상세기능으로 분류하여 총 28개 기능으로 세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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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공공기관의 기능별 분류 기준
기  능 상   세   분   류
경 제 금 융  경제정책, 금융, 세무행정
고용․청소년․복지  건강복지, 보건의료, 산업복지, 인력개발
과학기술  과학기술
교육․문화․환경  관광산업, 정신문화 및 교육
국토․교통․토지개발  교통, 국토건설, 주택
농림․해양  농업기반, 농업R&D, 농촌진흥, 생명과학, 해양수산
산업자원  광업, 산업진흥, 산업R&D, 에너지산업, 전기산업, 전력기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일․외교․국방  국제교류
행 정  법무행정, 행정지원
◦ 이전대상지역과 기능별로 분류된 공공기관과 연계이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각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방식 및 이전 지역을 결정함
- 두 번째로 각 지자체에서는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화에 가장 부합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정
- 세 번째로 이전대상 기관과 각 지자체는 상호 협상 등을 통해 이전협약 조건을 결정
◦ 그러나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선호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집중할 경우와 지
자체의 유치대상 공공기관이 중복적으로 선정되어 경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역균형
발전의 추진방향에 입각하여 중앙정부 산하의 범정부추진전담기구인 (가칭)「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에서 검토․조정할 수 있음
- 공공기관 분산의 지역간 조정은 이전기관의 기능․직원수․규모 등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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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적인 이전 추진을 위한 과제
1) 이전 비용
(1)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경우, 이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이 가장 중요한 문
제이나 과거 청사이전의 경우 대부분의 이전기관은 재원을 원칙적으로 자체 조달함으로
써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음
◦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원칙적으로 구청사를 매각한 자금으로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되, 「특정국유재산정비특별회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 우리의 경우에도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전비용 부족 재원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 특히 유사기능간의 집단이전 방식을 통해 이전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2) 이전재원 마련 역할분담 방안
◦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기관의 자체조달, 특별기금, 상급기관의 지
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의해 분담
- 이전을 위한 부지와 청사마련을 위하여 기존에 청사를 소유하고 있던 기관은 청사 매
각을 통해 자체조달을 하고, 더불어 상급기관과 이전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
아 재원조달
-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혜택을 받고, 특별기금과 
정부출연 등의 금융지원을 받음
-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공공기관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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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전특별기금(가칭)으로부터 조달
◦ 직원사택이나 임대아파트 등 직원에 대한 주택지원은 이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이
전특별기금(가칭) 등으로 조달
- 직원의 지방이전에 대한 혜택으로서 지방근무수당과 이주비, 정착보조금 등은 상급기
관 및 지방이전특별기금(가칭) 등으로 보조
- 교통비와 자녀 교육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출연금 등으로 지원 받아 충당
<표 9> 재원 조달 및 역할 분담
항    목 자체조달
(가칭) 
지방이전
특별기금
상급기관
(소속부처)
지원
지방자치
단체 지원
기타
(출연 등 
재정지원)
기관
부지 ○ ○ ○
사옥(청사) ○
세제혜택 ○
금융지원 ○ ○
기관 현대화 ○
직원
주택지원 ○ ○ ○ ○
지방근무수당 ○ ○ ○
교통비 보조 ○ ○
자녀 교육비 보조 ○
이주비 지원 ○ ○
정착보조금 ○ ○
2) 이전시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기관
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전시기는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기초하여 단기이전(3년 이내), 중기이전(5년 이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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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전(5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단기이전의 경우 1차로 이전이 용이하고, 이전의 상징성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함
- 특히 청사를 임차하거나 기존 건물 매입을 통해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단기이전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중기이전의 경우 지방의 특성화 기능에 부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관이거나 중앙행
정기관과의 연계성이 낮은 기관 등이 대상으로 될 수 있음
- 지방에 신규청사를 건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청사 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
을 감안하여 중기이전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이전의 경우 당장 이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지방이전시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이전대상기능 중 유사기능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집단이전 단지를 조성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규 집단화 단지 조성 기한을 고려하여 장기이전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음
3) 이전지원
◦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이전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이전공공기관이 효율적
으로 지방에 정착하기 위해 꼭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외국의 사례에서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전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이전에 대한 지원은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지원과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은 부지제공, 청사건축비 지원, 이전비용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이전대상 기관이 현재 자체 건물없이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56  제1부­자립형 지방화의 촉진
지방이전을 통해 청사마련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함 
◦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종사자 가족 모두의 이전을 동반한다고 가정할 때, 이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종사자 이전지원과 관련하여 주로 고려되는 사항은 주택특별분양권, 기숙사나 관사 
등 숙소 마련, 주택수당 지급 등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이 주요하게 고려됨. 그 외, 
이전비용과 이전 보상금지급, 자녀교육비 보조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외국의 사례에서는 이전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다른 직업 또는 다른 부서로의 이직
을 알선하거나, 부양가족에 따라 이주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지방부산 특별보조금, 정착특별보조금, 배우자이전수당, 거주지이전
비용 등을 지급하였으며, 이전하는 지역과 협력하여 자녀교육문제, 주택문제 등 이전
직원 가정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4.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1) 공공기관이전과 지역발전
◦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인구분산효과를 들 수 있음. 공공기관은 상대
적으로 고용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전을 통해 자체만으로도 인구분산효과를 가짐 
◦ 공공기관은 유관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기업을 비롯한 다른 민간업체(유관서비스업)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공공기관의 이전은 민간기업의 연쇄적 이전효과도 수반하는 장
점이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면 이전지역의 고용창출과 이들의 소비지출
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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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경기 변동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아 이전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지방에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서비스 수요가 이전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주변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에서 기반
산업의 역할을 하며, 고용유발효과도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 공공시설이 특정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민간부문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
으로써 민간투자의 활성화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등 이전에 따른 심리적 파급효
과가 큼
◦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와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대도시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
에 이전되는 지역의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균
형발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됨
2) 공공기관이전의 지역효과
(1) 고용증대 효과
◦ 수도권소재 약 245여개 공공기관(직원수 약 63,000명)이 모두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방에서는 총 261,000개의 일자리 증대가 예상됨
- 이전기관의 일자리 63,000개
- 관련산업 일자리 29,000개
- 65만명의 수도권전출인구 부양을 위한 서비스산업 일자리 169,000개
◦ 2000년 현재 비수도권의 일자리수는 약 1,000만개임
-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의 일자리수를 약 2.6%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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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 활성화효과(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 전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18조 2,7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연간 7조 8,300
억 원으로 추산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비수도권의 GRDP는 약 2.8% 증대 효과
- 2002년 현재 비수도권의 GRDP는 283조원임
◦ 특히 경제기반이 취약한 중소도시로 이전할 경우, 경제활성화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이미 경제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에서는 이전의 효과가 기존 경제기반에 흡수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중소도시의 경우 전후방 연계에 의한 관련산업 집적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3)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 연구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산․학․연 협동에 의
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일본의 쓰꾸바연구학원도시, 국내의 대덕연구단지 등은 산․
학․연 협동의 대표적 성공사례임
◦ 연구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업체가 부설연구소 등 연
구조직을 갖추고 있어 혁신체계 구축의 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 
(4) 고학력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 2000년 현재 인구의 수도권집중도는 46.3%이나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수도권집중도는 
56.8%에 달함
◦ 연구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
고 있어, 이들 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방대학졸업자의 취업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임
- 이와 더불어 대학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여건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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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교류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 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세
미나 등을 위해 외국인들의 내방이 잦음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지역과 접목하고, 내방자들을 통하여 
지역의 홍보기회를 확보하며 주민의식의 국제화에 기여
(6) 지역홍보 및 정체성 확보에 기여
◦ 공공기관은 대체로 전국적 인지도가 높고 언론 등에 자주 등장하므로 지역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지역 특화산업 내지 특성과 연계되어 이전이 추진될 경우 지역의 정체성 제고에 기여
하게 됨
◦ 지금까지 중앙에 의존하던 서비스의 지역내 공급이 가능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제고와 
민간 및 지역주민의 지역소속감 향상에도 기여하게 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에서 고급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기회가 증가되고 수도
권에 대한 의존이 감소되어 지역성장잠재력의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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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방안
민범식 연구위원
1. 수도권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실태 및 입지유형
2. 공공기관의 이전적지 토지이용방향
3. 이전적지에 대한 토지이용 방향
1. 수도권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실태 및 입지유형
1)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실태
(1) 청사소유 공공기관 종류별 현황
◦ 독립청사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별 분포현황을 보면 정부부처 소속기관이 기관수
는 55개소, 대지면적 합계는 7,916,232㎡로 각각 전체의 36.9%와 69.5%를 차지하여 가
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출연기관, 개별공공법인 순으로 나타남
◦ 개소당 대지면적도 평균적으로 정부부처소속기관이 타 유형의 기관보다 4배 정도의 넓
은 면적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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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사소유 공공기관 종류별 분포현황
구분 개별공공법인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 정부투자기관 합 계
기관수 33(22.1%)
55
(36.9%)
37
(24.8%)
11
(7.4%)
13
(8.7%)
149
(100.0%)
면적
(㎡)
1,413,972
(12.4%)
7,916,232
(69.5%)
1,391,881
(12.2%)
131,174
(1.2%)
536,402
(4.7%)
11,389,660
(100.0%)
비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군
인공제회‧금융감독원
‧대한교원공제회‧대
한소방공제회‧대한염
업조합‧사립학교교직
원연금관리공단‧증권
예탁원‧한국기술거래
소‧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공사‧한국
전기안전공사‧한국증
권업협회‧공무원연금
관리공단‧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교통안전
공단‧국민건강보험공
단‧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대한
지방행정공제회‧선박
검사기술협회‧영화진
흥위원회‧한국가스안
전공사‧한국갱생보호
공단‧한국마사회‧한
국사학진흥재단‧한국
산업단지공단‧한국소
방검정공사‧한국소방
안전협회‧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한국지
방재정공제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국립수의과학검역
원‧국립식물검역소‧
국립영상간행물제작
소‧국립의료원‧국립
종자관리소‧국세청전
화세무상담센터‧감사
교육원‧경찰대학‧경
찰병원‧경찰종합학교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국가정문행정연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보건원‧국립서
울병원‧국립수목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
원‧국립재활원‧국립
지리원‧국립특수교육
원‧국립해양조사원‧
국립현충원‧국립환경
연구원‧국방대학교‧
국방부전산정보관리
소‧국방홍보원‧국사
편찬위원회‧국세공무
원교육원‧국세청기술
연구소‧국제교육진흥
원‧기술표준원‧남북
회담사무국‧농업과학
기술원‧농업기계화연
구소‧대한민국학술원
‧법무연수원‧북한이
탈주민정착지원사업
소‧산림항공관리소‧
서울과학관‧외교안보
연구원‧원예연구소‧
이북5도위원회‧임업
연구원‧작물시험장‧
정보통신부전산관리
소‧중앙119구조대‧중
앙공무원교육원‧중앙
전파관리소‧철도경영
연수원‧축산기술연구
소‧통일교육원‧한국
농업전문학교‧항공교
통관제소‧화성외국인
보호소
국토연구원‧석탄산
업합리화사업단‧중
소기업진흥공단‧한
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소프트웨어진
흥원‧한국수출보험
공사‧한국정보보호
진흥원‧한국조세연
구원‧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산업기술시험
원‧산업연구원‧산
재의료관리원‧신용
보증기금‧에너지경
제연구원‧에너지관
리공단‧요업기술원
‧원자력병원‧정보
통신정책연구원‧한
국개발연구원‧한국
건설기술연구원‧한
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한
국국방연구원‧한국
노동교육원‧한국농
촌경제연구원‧한국
법제연구원‧한국산
업인력공단‧한국소
비자보호원‧한국식
품개발연구원‧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
단‧한국전산원‧한
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신문화연구
원‧한국철도기술연
구원‧한국학술진흥
재단‧한국해양연구
원
대한주택보증주식
회사‧대한투자증권
‧한국가스공사‧한
국방송공사‧한국투
자증권‧한국자산관
리공사‧인천국제공
항공사‧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한
국교육방송공사‧한
국지역난방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한
국관광공사‧한국
산업은행‧한국석
유공사‧한국수출
입은행‧한국토지
공사‧한전기공주
식회사‧농업기반
공사‧한국도로공
사‧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한
국무역투진흥공사
주 : 해당기관 선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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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시군별 분포실태
◦ 서울특별시 분포현황
- 독립청사를 가진 150개 기관 중 서울시에는 60.0%, 91개 기관이 분포되어 있음
- 구별 입지는 도심인 종로구 및 중구에 13개 기관, 그리고 부도심인 영등포 및 마포구
에 27개 기관, 서초․강남․송파구에 26개 기관이 분포되어 있음
- 중앙정부의 소속기관이나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의 경우 도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신개
발지이었던 여의도 및 서울강남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 서울시 구별 공공기관 분포현황
구   분 기관수 대지면적계(㎡)
건물연면적계
(㎡) 비    고
도심
종로구 7 50,599 137,260
중 구 6 94,700 109,917
동대문구 6 181,556 71,084
소 계 19 326,855(20.0%) 318,261
부도심
강남구 9 116,620 297,320
서초구 10 212,514 79,854
송파구 7 87,495 66,603
마포구 6 37,868 129,311
영등포구 20 222,096 827,658
소 계 52 676,593(41.4%) 1,400,746
기  타 19 631,886(38.6%) 388,701
강동, 금천, 노원, 동작, 성
북 각 1개소 / 강북, 광진, 구
로, 양천 각 2개소 / 용산, 
강서 각 3개소
합  계 90 1,635,333(100.0%) 2,107,699
주 : 서울시 동작구의 국립현충원은 면적이 과다하여 분석을 왜곡시킬 수 있어 집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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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분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동작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종로구
동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구
구로구
◦ 경기도 분포현황
- 수도권에서 독립청사를 가진 149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에는 36.0%, 53개 기관이 분
포되어 있음
- 53개 기관 중 자치단체별로는 성남시 10, 수원시 8, 안양 6, 용인 6, 과천 5, 의왕 
4개소 등 주로 기존의 경부축을 중심으로 몰려있음
- 특히, 경기도 지자체별 공공기관은 대부분은 구시가지에 위치해 있지만 성남시는 신
도시지역인 분당구에 몰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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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기관 분포현황
구분 시 기관수 대지면적계(㎡) 건축연면적계(㎡) 비  고
과밀
억제
권역
수원시 8 2,184,933(28.8%) 125,758
농업관련시험장이 많아 부지
면적 합계비율이 큼
성남시 10 638,960(8.4%) 368,142
안양시 6 91,170(1.2%) 73,508
의왕시 4 236,386(3.1%) 66,320
과천시 5 1,368,645(18.0%) 281,653
한국마사회 과천경마장이 포
함되어 부지합계가 큼
기타시 4 493,477(6.5%) 106,447 고양3, 시흥1,개소
기타
권역
용인시 6 1,659,604(21.9) 215,893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등으로 
인하여 부지면적비율이 큼
기타시 10 909,521 132,944 안산3, 화성2,  안성․파주․포천․광주․남양주 각 1개소
총 계 53 7,582,697 1,370,666
◦ 인천시 분포현황
- 독립청사를 가진 149개 기관 중 인천시에는 4.0%, 5개 기관이 분포되어 있음
- 인천시의 공공기관은 인천공항, 국립해양조사원, 항공교통관제소 등 입지특성상 이전
이 불가능한 기관 위주로 되어 있음
<표 4>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분포현황
시 기관수 부지면적계(㎡) 건축연면적계(㎡) 비  고
인천광역시 5 659,726 12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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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기도 및 인천시 공공기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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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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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동두천
파주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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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평택
김포
인천
시흥
안산
화성
안성
광주
용인오산
구리
하남부천
광명
과천
안양 의왕
수원
성남
2) 공공기관의 입지유형
(1) 토지이용요소 
◦ 공공기관의 활용방안은 해당도시의 도시공간구조상 입지와 용도지역 지정현황에 따라 
검토되어함
◦ 지정된 용도지역하에서 토지이용을 하더라도 주변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용도 및 개발밀
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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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미 용도지역지구,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
에서 허용한 밀도로 개발되어 추가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3) 
◦ 도시공간구조상 입지로 보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용도지역 
지정을 변경하는 제안도 가능하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정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을 인정하면 현행용도지역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표 5> 용도지역별 면적 분포현황
구 분 상업지역 기타지역 합계 비 고
기관수 46개소 72개소 118개소
면적(㎡)
(비율) 
472,876
(4.2%)
10,916,784
(95.8%)
11,389,660
(100.0%)
총면적은 118개 기관의 
합계임
 ◦ 토지이용가능성은 현행 용도지역, 도로에 접한 상황, 인접토지이용 등의 토지이용가능
성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표 6> 도시공간상 입지 및 토지이용 분포현황
토지이용
유형
상업지역(A) 주거지역(B) 녹지지역(C)
기타
입지
(D)
합계대로변
A1
내부
블록
A2
접근성
양호
B1
블록
내부
B2
공원
주변
B3
집단적
단지
C1
단독
입지
C2
개소 34(28.8%)
12
(10.2%)
21
(17.8%)
21
(17.8%)
12
(10.2%)
6
(5.1%)
7
(5.9%)
5
(4.2%)
118
(100.0%)
비 고
(입지
기관 예)
공무원연금관
리공단‧국토
연구원‧금융
감독원‧대한
교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
회‧한국산업
은행
국립식물검
역소‧국립
영상간행물
제작소‧석
탄산업합리
화사업단
경찰병원‧
국립보건원
‧대한적십
자사‧대한
교통안전관
리공단‧외
교안보연구
원
국세청기
술연구소‧
국립재활
원‧한국감
정원‧한국
산업인력
공단
경찰종합
학교‧국립
지리원‧남
북회담사
무국‧임업
연구원‧한
국과학기
술원
농업기반
공사‧서
울과학관
‧원예연
구소‧한
국도로공
사
대한민국학
술원‧작물시
험장‧축산기
술연구소‧한
국농촌경제
연구원‧한국
식품개발연
구원
산 업 기
술 시 험
원
 주 : 공공기관 149개소가 분포되어 있는 지자체 중 공공기관이 4개소 이상 집중적으로 입지하지 않은 경기도 지자체
와 인천시는 분석에서 제외(31개소 제외)
3) 특히 상업지역에 입지한 건축물 중 여의도지역의 국회의사당 구역에 입지한 건물의 경우나 대로변에 입지한 건
물은 고도제한이 있어 추가개발이 불가능 
68  제1부­자립형 지방화의 촉진
(2) 건축물․입지의 상징성 및 역사성
◦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서는 입지 및 건축물자체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매각
보다는 보전적 활용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건축물의 역사성 기준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년도로 추정할 수 있으나, 건축물
에 대한 건축사적 의미를 갖는지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함
- 상징성의 범위는 애매하나 해당지역에 상당기간 입주하여 주요 이미지(랜드마크)를 
형성하였던가, 어느 부문의 발상지(예를 들면, 국학연구의 발상지 등)라든가 하는 사
항을 검토할 수 있음
(3) 토지규모
◦ 토지규모별 분포현황을 보면, 사전환경성검토 기준대상 미달토지인 10,000㎡ 미만의 소
형토지가 67개소, 45.6%로 가장 많고,  도시개발사업법 적용대상 이하인 30,000㎡ 미만
의(10,000㎡ 이상) 중형토지는 30개소로 20.4%,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법 적용대상인 
30,000㎡ 이상의 대형토지는 50개소로 34.0%가 됨
◦ 100,000㎡ 이상의 대형토지는 교육원(국세공무원교육원,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연수원(법원연수원, 철도경영연수원), 학교(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국방대학교), 농업계 기술연구소(축산기술연구소, 원예연구소) 등
◦ 토지규모는 매각용이성과 관련 있는 동시에, 개발용도에 따라 매각 시장이 차이가 있음
◦ 상업지역 내의 소형토지의 경우에는 상업이나 오피스텔, 업무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입지에 따라서는 주상복합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며 비교적 수요가 많은 토지규모임
- 대규모 토지는 매수비용이 크므로 매수가능한 사업자가 한정되며, 수요로 보아 상업
용보다는 공동주택단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규모임
- 매각이 어려운 대형필지는 단순한 매각보다는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매각가능한 용도
를 제시하여 시장에 내놓는 작업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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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토지규모별 분포현황
규모별
소형토지(㎡) 중형토지(㎡) 대형토지(㎡)
합계5,000
미만
5,000~
10,000
미만
10,000~
20,000
미만
20,000~
30,000
미만
30,000~
100,000
미만
100,000
이상
개소 42(28.6%)
25
(17.0%)
16
(10.9%)
14
(9.5%)
28
(19.0%)
22
(15.0%)
147
(100.0%)
 주 : 면적표가 집계되지 않은 3개 기관 제외함
(4) 건축물 규모 및 내구연한
◦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상당기간 남아있는 경우에는 타용도로 전환하여 장기간 사용할 필
요가 있고, 재축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큼
◦ 건축물의 규모가 아주 큰 경우에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용적률이 낮은 경우에는 재건축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건물용도
전환이 손쉽다고 볼 수 있음
    <표 8> 공공기관의 개발밀도별 분포현황
용적률 50%미만 50~100%미만
100~200%
미만
200~400%
미만 400%이상 합계
개소 48(32.9%)
21
(14.4%)
22
(15.1%)
19
(13.0%)
36
(24.7%)
146
(100.0%)
비고
- 주거지역에서 재축사업성 
양 호
- 대지내 녹지면적 감소에 대
한 대응책 마련필요
- 주상복합건물로 재축 가능
 주 : 149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집계 불가능하므로 제외하고 146개 기관 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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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공기관 개발밀도별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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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감사교육원
한국과학기술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은행
◦ 공공기관은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낡은 청사를 신축한 것이 많은데, 1990년대 이후에 신
축하여 새 건물과 다름없는 건물의 비율이 56.1%를 넘고 있고, 1980년대 이후 신축한 
건물을 포함하면 76% 정도로 대부분이 해당됨
◦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다르겠으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의 수명이 대략 40~50년이라
고 한다면 아직 많은 건물이 상당기간 사용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표 9>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년도 분포현황
구 분 1980년대 이전 1980~1989년 1990년 이후 합계
상업지역 입지 6 4 19 29
기타지역입지 14 12 27 53
합계 20(24.4%)
16
(19.5%)
46
(56.1%)
82
(100.0%)
주: 건물의 신축년도 자료가 있는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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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이전적지 토지이용방향
1) 관련기관의 이해관계
◦ 이전적지에 인구집중유발 기능 유입방지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목적이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의 지방분산이라면 이전적지의 토
지이용은 인구집중 유발의 우려가 없도록 수도권정비법 내에서 허용되는 기능이 도
입되도록 함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악화방지 및 생활환경의 질 개선 기회
- 해당지자체 및 인근 주민은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면서 과밀이나 
주변토지이용과 상충되는 것을 꺼려함
- 오히려 국공유지인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지역생활권에 부족한 도로, 공원, 주민복지
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음
◦ 충분한 이전경비의 확보
- 반면에, 해당기관의 경우 종전대지를 처분하여 이전할 경우 이전지에서 종사자 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충분한 이전비용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전비용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 4> 공공기관 이전적지 토지활용에 대한 예상되는 이해관계
수도권과밀억제
▪개발규모 억제
토지이용 및 개발밀도 
상향요구 조정
주변지역환경개선 이전비용충당
▪도로,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부담
▪용도제한
개발밀도 및 용도 /
공공시설 부담비율
조정
▪토지이용(용도 및 
개발밀도 상향조정)
  효율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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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 기본방향
◦ 인구집중유발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서의 토지이용(토지용도 및 개발밀도) 모색
- 이전적지의 활용이 수도권 정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인구집중유발이 되지 않도
록 해야 함
◦ 지역생활권의 환경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주변토지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전적지는 재축 등으로 기반시설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일정비율의 기반시설을 부담하고, 더 나아가, 주변 지역생활권에서 필요한 근린
공공시설용지 부담도 추가 검토
◦ 이전적지의 손쉬운 처분이 가능하며 사업성이 있는 토지용도 도입
- 현행 규정과 용도지역 하에서 충분한 이전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며, 동시에 공공기반시설 부담의 적정선을 제시
<표 10> 이전적지 토지이용 기본방향
구  분 
이해관계
토지이용방향
중앙정부 지자체 및 주민 이전기관
토지용도
인구과밀유발
억제
현행용도지역 
유지
매각 용이한 
용도로 조정
▪현행용도지역 기본유지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의 입지에 
따라 조정
개발밀도 주변지역영향고려
개발밀도 
상향조정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의 입지에 
따라 조정
▪교통 및 경관 등 고려
공공시설 부담 - 공공시설 확보기회
공공시설확보 
한계
▪영향평가에 따른 기초부담
▪입지에 따라 부족한 근린공공시설 
추가부담 및 부담한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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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적지에 대한 토지이용 방향
1) 입지유형 및 토지이용요소별 활용방향
◦ 앞에서 이전적지의 토지이용 방향으로 제시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변환경에의 공헌, 
인구․산업집중억제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활용방안은 입지유형(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제안될 수 있음
(1) 토지용도 검토방향
◦ 현행 건물유지 또는 보전
- 주로 상업지역에서 용도지역지구상 적정개발밀도로 개발되어 있고 건물내구연한이 
충분한 경우로 유사용도로 사용
-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건축물을 보전하고 공공단체(정부 또는 지자
체)가 문화회관, 전시관, 박물관, 주민센터 등 공공용도로 사용
<표 11> 기존 건축물 재사용여부 검토방향
건축물 조건 검토방향
상업지역 적정용적률로 기개발 / 신축건물 (F1) ▪유사용도로 지속사용
주거지역 및 녹
지지역 신축건물 (F3)
▪단기적으로 지속사용
▪사업성여부 검토 후 타용도로 재축
사적, 문화적 가치를 갖는 건축물 (X1, X2) ▪건축물 보존
◦ 토지이용 전환 및 재축방향
-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전적지의 경우 해당용도지역이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
어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이 가능하므로 현행 용도지역하에서 개발
- 다른 건축시설로 개발하거나 유입되는 경우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집중여부가 점
검되어야 하나, 해당이전적지는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심의 및 규제대상이 되지는 않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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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전환시 검토방향
용도지역 검토방향
상업지역(A) ▪대부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상 토지이용제약이 미미하나 ‘공용의 청사’ 시설 변경 필요
주거지역(B)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불요 
▪주변 토지이용과 조화 고려한 개발필요
  - 근린상점가 형성여부 / 공동주택지 또는 단독주택지역 고려
녹지지역(C)
▪접도, 주변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 일부 용도지역 상향조정검토
▪주변 자연환경에의 영향고려
  - 이전적지 내 녹지확보 정도(공공공지나 공원 등)
(2) 개발밀도 검토사항
◦ 주거지역에 입지한 이전적지는 특히 주변지역에 대해 일조권, 조망권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발밀도와 더불어 건축물의 높이도 고려되어야 함
<표 13> 용도지역별 개발밀도 검토방향
입지조건 검토방향
상업지역
대로변 (A1) ▪용도지역상 개발밀도 제약 미미
가구내부 (A2) ▪인접용도가 주거지역 등인 경우 영향고려
주거지역
간선도로변 (B!) ▪학교 시설 등 확충여부
▪인접 주거지에의 일조권, 조망권(천공차폐정도)영향 고려
가구내부 (B2) ▪내부 도로 및 학교시설 확충 가능성
▪인접 주거지에의 일조권, 조망권(천공차폐정도)영향 고려
공원인접 (B3) ▪공원과 조화를 위한 건물층고 고려
녹지지역
주거지역 인접 (C1) ▪개발밀도 상향조정 가능성
녹지지역내 고립 (C2) ▪녹지지역 내 저층․저밀 유지
4) 이전적지의 토지규모는 10만㎡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주택단지로 개발되는 경우에 수도권정비법상에 심의대상
(100만㎡ 이상 심의)이 되지 않고, 상업지역의 건축물인 경우에 대형건축물(판매 15천㎡, 업무 25천㎡) 과밀부
담금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현재 폐지될 조항이므로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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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적지가 대부분 기성시가지에 입지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시에는 주변 도로 및 공
공시설에 대한 과부하를 줄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실시
하는 수준의 검토 및 저감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 개발밀도는 주변토지이용의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변 주민들을 위한 복
지시설, 문화시설, 공원, 공용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으로 개발밀도의 상향조정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3) 공공시설 확보 검토방향
◦ 주변생활권의 공공시설 부족 정도
- 공공기관의 토지는 공공이 확보한 용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입지한 대규모 토지를 가진 공공기관의 경우 도로, 
공원, 주민근린센터,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권과 관련한 공공시설 용지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
- 특히 녹지지역에 입지한 대규모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토지 내부에 넓은 
녹지공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이용전환시 해당지역에 상당한 녹지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변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부담의 정도에 차등을 둠.
◦ 사업성을 고려한 부담의 한계설정
- 지자체 또는 주민요구는 지자체의 공공시설확보계획을 참조하여 검토하되, 일반적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담하게 될 공공시설 부담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
는 시설의 경우 이전기관의 이전비용 확보형편상 요구대로 부담하기 어려우므로 상
한제 도입이 필요
◦ 이전전후비용 차액의 차이에 따른 특별회계 검토
- 공공시설부담 총량비율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시설부담은 특정 이전적지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공시설부담을 특정 이전적지가 부담하게 될 경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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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확보가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전전후비용에 여유금액이 발생한 지역에
서 보조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검토 
2) 입지유형별 세부검토방향 예시
(1) 토지용도 및 건축물 상태별 세부검토  
◦ 공공기관 이전적지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은 현행 용도지역하에서 재축
방향을 고려하게 됨
◦ 재축가능성은 현행건축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단기적인 활용방안과 장기적인 활용방안으
로 나눠짐
◦ 녹지지역에 입지한 이전적지는 일부 용도전환이 가능하나 주변토지이용과 공공시설영향
을 검토하여 조정
<표 14> 토지용도 및 건축물 상태별 세부검토  
건축물 조건 검토방향 유형별 세부검토
상업
지역 
(A)
적정용적률로 기개
발/신축건물 (F1) ▪유사용도로 지속사용
▪민간기업이 매입하여 기존건물을 계속사용
▪사업성이 있는 경우 재축
재축가능 건축물 
(F2)
▪용도지역상 토지이용제약 미미
▪도입기능이 수도권정비법 규제 
또는 심의 대상 여부
▪민간기업이 매입하여 수도권정비법규정 내
에서 업무,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으로 재축
주거
지역
(B)
신축건축물 (F3)
▪단기적으로 지속사용
▪사업성여부 검토후 타용도로 
재축
▪조방적 이용을 지속할 수 있는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청사(사옥)나, 부속기관, 연구
소 등으로 활용
▪사업성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등으로 재축
재축가능건축물(E3) ▪주변 토지이용과 조화고려 ▪근린상점가, 공동주택 등 재축
녹지
지역
(C)
신축건축물 (F3)
▪단기적으로 지속사용
▪사업성여부 검토 후 타용도로 
재축
▪조방적 이용을 지속할 수 있는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청사(사옥)나, 부속기관, 연구
소 등으로 활용
재축가능건축물(E3) ▪주변 자연환경에의 영향고려 ▪고급전원주택이나 공동주택, 민간연구소 등으로 활용
사적, 문화적 가치를 갖는 
건축물 (X!, X2) ▪건축물 보존
▪해당지자체에서 문화센터, 복지회관, 전시
관 등 공공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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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유형별 개발밀도 세부방향
<표 15> 입지유형별 개발밀도 세부검토방향
입지조건 검토방향 유형별 세부검토방향
상업
지역
대로변 (A1) ▪용도지역상 개발밀도 제약 미미 (공용의 청사 해제)
가구내부 (A2) ▪인접용도가 주거지역 등인 경우 영향고려
▪인접주거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고려
하여 건물 층고 제한
주거
지역
간선도로변 (B1)
▪학교 시설 등 확충여부
▪인접 주거지에의 일조권, 조망권(천
공차폐정도)영향 고려
▪분양성이 높은 공동주택 등의 건축을 
허용하되,
▪인접 주거지역에 접해있는 경우 일조
권, 조망권 고려하여 층고유도가구내부 (B2)
▪진입도로 및 학교시설 확충
▪인접 주거지에의 일조권, 조망권(천
공차폐정도)영향 고려
공원인접 (B3) ▪공원과 조화를 위한 건물층고 조정 ▪공원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층고제한
녹지
지역
주거지역 인접 (C1) ▪개발밀도 상향조정 가능성 ▪저층저밀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인접 부분적으로 고밀 
녹지지역내 고립 (C2) ▪녹지지역 내 저층․저밀 유지 ▪녹지지역과 조화되는 저층저밀 용도
3) 공공시설 확보 세부방안
(1) 공공시설부담 총량비율 설정
◦ 부족한 공공시설의 종류 설정
- 근린공원, 공용주차장, 학교, 문화복지시설 등
◦ 공공시설부담총량비율 설정
- 지자체별 공공시설부족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공시설부담비율을 결정한 다음에, 
주변환경, 접근성 등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이전적지 지역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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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량비율의 배분
◦ 과밀과 공공시설의 과부족 정도에 따라 공공시설 확보면적 비율을 결정하되, 서울특별시
와 경기도간에 차등도 가능하며, 기초지자체 간의 차등적 배분도 가능함
(3) 이전비용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설치
◦ 지자체가 공공시설이 배치되기를 원하는 위치가 다르므로 이전적지에 따라 부담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공공시설부담이 집중된 이전적지의 경우 이전비용확보가 어려운 문
제점이 발생
◦ 특히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전적지는 공공시설 부담이 상대적으
로 클 것으로 보이는 대신에 매각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추정됨
◦ 반면에 공공시설을 부담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이전에 따른 전후 차액이 많이 발생하
는 경우, 예를 들면 공공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서울시 부도심인 여의도지역의 공공기관 
매각수입은 이전대상지역에서의 토지 및 건축비용보다 상당한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잉
여자금이 발생하는 등 입지한 위치마다 이전비용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개별필지별 공공시설 부담과 매각수입의 정도와 관계없이 개별기관 이전비용의 
과부족 해결방안으로 잉여매각수입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이전 특별회계」설치가 필요
(4) 공공시설부담 총량설정
◦ 특별회계에 의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게 되면, 공공시설부담 총량은 이전적지 총매각수
입에서 총이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면적으로 환산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음
공공시설부담 총량비율 󰀃 이전적지 총매각수입 - 공공기관 총이전비용
 * 총량비율범위에서 광역지자체별, 기초지자체별 공공시설 상태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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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의 필요성
2. 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3. 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1. 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의 필요성
1) 낙후지역의 실태
◦ 낙후지역은 침체된 지역경제, 사회적 활력의 저하,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리적 
고립성 등에 기인하여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고 정주여건이 취약 특징을 보유
- 낙후지역은 낮은 인구밀도,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고, 전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취업기회 및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이 취약하며, 지리적으로 격리
되어 도시 및 산업거점으로부터 접근성이 낮음
◦ 우리나라의 지역간에는 인적자원, 재정기반, 경제기반, 보건, 재정 등 경제․사회적 지
표의 격차가 매우 큼
80  제1부­자립형 지방화의 촉진
-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수준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최상위 지역(53
개)은 국토면적의 10.8%에 불과하나 인구의 35.1%가 집중
- 하위 2개 유형(108개 지역)은 면적은 국토의 69.9%를 차지하나 인구는 전국의 19.9%
에 불과
- 최상위 지역의 인구는 1995 ­ 2000년 기간중 135만명이 증가하여 전국인구 증가분의 
89%가 집중되었으나, 최하위 48개 지역은 25만명의 인구가 감소
<표 1> 지역유형별 주요 경제사회지표(2000년)
지  표 단위 최상위 중상위 중하위 최하위
지역수 개(%)
53
(22.8)
71
(30.6)
60
(25.9)
48
(20.7)
면  적 ㎢(%)
10,745
(10.8)
19,227
(19.3)
37,354
(37.6)
32,135
(32.3)
인  구 천인(%)
16,182
(35.1)
20,751
(45.0)
6,797
(14.7)
2,406
(5.2)
인구밀도 인/㎢ 1,506 1,079 182 75
연평균인구증가율(‘95-00) % 2.07 0.48 -0.78 -2.03
노령인구비율 % 5.8 7.5 12.9 19.7
대졸이상학력인구비율 % 10.4 9.8 5.3 3.2
1인당 지방세징수 천원 641 416 296 222
재정자립도 % 59.4 43.3 25.3 15.2
100인 당제조업종사자수 인 11.3 5.5 3.6 2.1
100인당 자가용등록대수 대 19.0 16.7 14.6 11.1
만인당 의사수 인 17.1 10.8 5.6 4.0
국토계수당 포장도보급률1) - 1.83 1.59 1.40 1.42
 주: 1) 국토계수당 포장도보급률 = 포장도로연장(Km)/{행정구역면적(㎢) X 인구(천명)}1/2 (건설교통부 발간 도로현황
조서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지표와 동일)
◦ 낙후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여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낙후지역 지자체 및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발전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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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후지역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낙후지역 관련 제도의 현황
◦ 행자부, 건교부 등 부처별로 소관부처의 기능에 부합하는 특정 유형의 낙후지역을 설정
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
- 기존 제도에 의해 지정 및 육성되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에는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이 있음
- 이밖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육성사업, 특정지
역개발사업 등도 넓은 의미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분류 가능
<표 2> 낙후지역 유형 및 관련제도
유  형 관련제도 소관부처 사업기간 지정단위
오  지 오지종합개발사업 행정자치부 5년 면
도  서 도서종합개발사업 행정자치부 10년 면
접경지역 접경지역지원사업 행정자치부 10년 읍․면․동
개발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사업 건설교통부 9-10년 지구(군)
◦ 전국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서 780여 개의 읍, 면, 동 또는 시․군이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로 단독 또는 중복 지정
- 오지는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399개 면이 지정
- 개발대상 도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225개 도서지역이 지정
- 접경지역은 민통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소재한 지역으로 지역발전 수준이 낮은 98개 
읍․면․동이 지정
-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으로 5차에 걸쳐 31개 지구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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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존제도에 의한 낙후지역 지정 현황
                                                                                       (단위: ㎢, 인, %)
구  분 지정지역 면  적(비중)
인  구
(비중)
오 지 399개 면 31,589.84(65.0)
1,239,687
(32.9)
도 서 225개 도서 1,908.45(3.9)
241,265
(6.4)
접경지역 98개 읍면동 7,039.10(16.6)
685,272
(18.2)
개발촉진지구 31개 지구 8,086.71(14.5)
1,599,144
(42.5)
계 783개 48,624.10(100.0)
3,765,368
(100.0)
  주: 일부 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
(2) 낙후지역 개발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없고,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개별법에 의한 지원제도를 부처별로 운용
- 낙후지역 육성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지원사업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사업
간 연계성과 규모의 경제가 부족
◦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낙후지역 제도간에 지정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낙후지역에 관한 일반화된 선정기준이 부재하고 중복지정이 발생
- 낙후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에 지리적 위치, 경제사회 지표, 주관적인 판단 등이 혼재
하고, 제도별로 선정기준이 상이하여 중복지정이 발생
◦ 낙후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프로그램 도입이 필요
- 지역발전수준 또는 낙후도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선정지표와 선정방법의 개발 필요
- 부처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낙후지역 개발 시책을 체계화하고 통합적 운영체제를 구축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제5장­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 정립 및 추진방안  83
2. 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 지역발전 수준을 고려한 낙후지역의 선정
- 인구, 재정, 고용 등 지역별 발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
- 지역발전 평가지표를 이용하는 객관적인 지역발전 평가방법을 정립
◦ 낙후지역의 지정을 통한 지역간 차등지원과 지역별 특성화 발전 유도
- 지역별 낙후도를 평가하여 낙후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의 지원을 강화
- 낙후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
◦ 범정부 차원의 낙후지역 지원프로그램의 도입 및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 촉진
-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침을 개발
- 지자체 중심의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신청 및 재원 배분
- 범정부 차원의 낙후지역 개발사업 집행과 주민참여 확대
-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평가
3. 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1) 지역발전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한 낙후지역의 선정
(1) 지역발전 평가지표의 설정
◦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지표를 선정
- WTO의 지역개발보조금 지원 기준과 EU, 일본 등의 낙후지역 설정지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낙후지역 선정 지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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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지역 선정지표는 우리나라 낙후지역의 일반적인 특징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인 육성 
지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선택
- 낙후지역 선정지표는 너무 많아서 복잡하지 않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유럽연합에서는 5개 이하의 지표를 사용하도록 규정
- 낙후지역 선정지표는 사전에 공개되어 이해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선정
- 낙후지역 선정지표는 정책의사결정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계
지표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한 최신의 자료를 이용
<표 4> 낙후지역 선정시 사용가능한 분야별 지표군
￭ 인구지표: 인구성장률, 노령인구비율, 인구밀도, 대졸인구비율 등
￭ 소득지표: 지역총생산, 소득세 징수액, 자가용등록대수 등
￭ 고용지표: 취업자수, 총사업체종사자수, 제조업종사자수 등
￭ 인프라지표: 도로포장률, 상수도급수량, 컴퓨터보급률 등
￭ 복지지표: 국민연금, 의료보험, 의료시설 및 인력지표 등
￭ 재정지표: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세징수액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에 의거 인구성장, 재정상황, 취업기회 등 지역발전을 대변하
는 5개 내외의 경제·사회지표를 선정
- 인구, 재정 등 2～3개의 핵심지표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 2～3개의 보조지
표로 구분하며 보조지표는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운용
◦ 지역발전 관련 통계지표의 관리체계 구축
- 기존의 지역발전 평가지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지역별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
- 지역소득, 지역혁신, 지역인프라 등 새로운 지역발전 지표 개발을 소관부처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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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후지역의 범위 설정
◦ 낙후지역 선정의 공간 단위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인 시․군․구 단위로 설정
- 공간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지역개발사업이 소규모 영세화되어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기가 곤란
※ 기존의 오지, 도서, 접경지역, 농어촌 등은 읍․면․동 지역을 단위로 설정하여 사업
규모의 영세화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음
※ 영국에서는 개별 낙후지역 인구를 10만명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있음
◦ 전국에서 낙후지역으로 간주할 행정구역수, 면적, 인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
- 행정구역수 기준: 전체 행정구역의 30%
- 면적 기준: 국토면적의 50% 내외
- 인구 기준: 전국인구의 10% 미만
※ 일본의 과소지역은 전체 시정촌의 37.6%, 면적은 국토의 49.3%, 인구는 전국의 
5.9%를 차지(2002년 4월 1일 현재)
◦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일반 시, 군)의 발전수준을 평가한 
다음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선정
- 선정된 낙후지역은 10% 구간으로 3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국가 재정지원의 차등화 
등에 이용
◦ 낙후지역은 3년마다 지역별 발전정도를 종합 평가하여 새로이 지정
(3) 지역발전 평가방법의 정립
◦ 지역발전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낙후도 평가방법을 정립
- 낙후도 평가는 낙후지역 선정지표를 이용하여 통계적 방법과 기술적 방법을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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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낙후도 평가방법의 개발
- 낙후도 평가방법은 지역별 순위, 통계분포, 표준화점수 등을 이용하여 상이한 지표간
의 상호 비교 및 지역별 종합점수를 도출하도록 설계
- 개발촉진지구 등 국내의 낙후지역 선정방법과 일본, 유럽연합 등 외국의 낙후지역 선
정방법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개발
- 낙후지역 선정결과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낙후도 평가방법의 대안을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검증 절차를 거쳐 최적 대안을 결정
◦ 지역발전수준 평가방법의 대안(예시)
- 제1안 : 각 지표의 전국순위를 합산하여 하위 30% 시군구를 낙후지역으로 선정
- 제2안 : 각 지표의 표준화점수(Z-Score)를 합산하여 낙후지역을 선정
- 제3안 : 각 지표의 표준화점수의 표준정규분포상의 누적확률값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을 토대로 낙후지역을 선정
- 제4안 : 각 지표의 지역별 값과 최대값, 최소값을 다음의 공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값
의 평균값을 토대로 선정
     RPj = 
   × 100 
     (RPj : j지역 지표P의 점수, Pj : j지역의 지표P, MinP: 지표 P의 최소값, MaxP: 지표 P의 최대값)
- 제5안 : 일정수준의 인구 및 재정지표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역
  ∙ 인구지표: 1970～2000 기간 중 인구가 50% 이상 감소하였거나, 2000년 현재 노령
인구비율이 15% 이상인 지역
  ∙ 재정지표: 1998～2001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5% 미만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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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낙후도 평가 대안별 장단점 비교
대 안 장 점 단 점
순위방식
(1안) ․평가방법 및 결과의 이해 용이 ․지역간 격차의 크기 반영 곤란
표준화방식
(2안) ․지역간 격차의 크기 반영 ․점수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움
표준확률방식
(3안)
․지역간 격차의 크기를 반영
․백분률 점수의 이해가 용이
․2단계 표준화과정을 통해 원자료의 
분포상태 왜곡 가능성
최대최소방식
(4안)
․지역간 격차의 크기를 반영
․백분률 점수의 이해가 용이
․산출된 값의 통계적 의미 부여 및 해
석 곤란
조건부방식
(5안)
․가장 대표적인 인구, 재정지수를 이
용하여 선정
․상대적 낙후지역의 선정 용이
․낙후도 및 지역간 격차수준 파악 곤란
․낙후지역의 등급화 곤란
2) 낙후지역 지원프로그램의 도입
(1) 낙후지역 지원프로그램의 기본방향
◦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은 지자체를 포함하는 지역사회가 주도적 역
할을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재정 및 제도 지원을 제공
◦ 지자체가 수립한 낙후지역 활성화 사업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되, 지자체가 설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포괄 지원
◦ 범지역 차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계획수립 및 집행을 위해 지자체, 지역혁신협의회, 
지역단체, 기업, 주민 등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구성
◦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의 정책목표 달성과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모니
터링 및 평가체제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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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낙후지역 지원프로그램의 개요
모니터링․평가 중앙부처 모니터링정기 추진실적 평가
계획의 집행 국가 ­지자체 협약지자체­지역사회 ­기업 파트너십
예산신청 및 지원 중앙부처 심사 및 포괄지원(지역의견 반영)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수립 지자체, 지역혁신협의회, 주민, 지역단체, 민간기업 등 참여
낙후지역 지원지침 중앙부처의 프로그램 개발(선택과 집중 지원)
(2)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세부지침 마련
◦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지침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소관부처에서 작성
- 지침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지침은 크게 낙후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관,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예산배정 및 집행으로 구성
◦ 낙후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유형, 국가지원의 규모, 사업유형별․낙
후지역 유형별 재원배분 규모를 제시
-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 소득 및 고용창출기반 확충사업,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
※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은 일반적인 지역개발계획과 달리 선택과 집중 논리에 의거 선
별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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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낙후지역 지원 지침의 주요 내용
◦ 낙후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관
- 목표 및 기본방향
- 중점 추진전략
- 국가지원 규모 및 재정계획
- 낙후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 관련 시책과의 관계
- 계획수립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
- 사업별 세부계획
- 계획수립의 절차 및 방법
◦ 예산배정 및 집행
- 계획의 심사 및 우선순위 설정
- 예산지원 규모 및 집행방법
-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 추진일정 및 절차
(3)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의 수립
◦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은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
- 목표 및 전략: 계획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전략 
을 설정
- 현황 평가: 지역의 경제, 환경, 인적자원 등에 관한 현황 분석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
는 장기 추세, 현안문제, 기회요인의 진단
- 사업계획: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사업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 사업의 주체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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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의 총경비와 국가지원 금액(보조, 출연, 융자로 구분) 및 산출내역
  ∙ 주체별 사업비 분담액
  ∙ 사업기간
  ∙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 추진계획: 재원조달 방안,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성과측정지표 등을 제시
◦ 계획수립 방법 및 지역간 협력
- 계획수립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
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필요한 경우 서로 인접한 지역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지역간 협력사업으로서 예산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
(4)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예산신청, 심사 및 지원
◦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의 예산은 광역지자체별로 종합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신청하며, 
중앙부처는 이를 조정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신청
- 광역지자체는 사업시행주체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신청
-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주체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신청
- 중앙부처는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사업 외에 국가시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를 추가하여 예산 신청 가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계획과 연
계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통보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낙후지역 활성화계획 예산에 대한 중앙부처의 과도한 조정을 
억제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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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의 예산조정 범위를 지자체 신청예산의 일정 비율 이내 등으로 한도를 설정
-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예산신청을 조정할 경우 당초 예산신청내역, 조정내역, 조정사
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예산은 지역별, 사업별로 차등지원 가능
- 보조금법 시행령에 의한 차등보조 기준, 지역별 낙후도, 지역간 협력사업,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유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통합편성 및 포괄 지원
-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
으로 지원
- 유사한 사업의 세출예산의 통합편성을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통합편성된 예
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재구분을 제한
◦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과 투자보조금 
지원,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인허가 의제처리 등 행정지원도 병행
(5) 범정부 차원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 및 주민참여 확대
◦ 부처별로 분산된 낙후지역관련 시책을 조정하여 범정부적 구도 속에서 개별시책을 효율
적으로 추진 
- 기존의 낙후지역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제도간 중복을 방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낙후지역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 범정부 차원의 종합구도 속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 및 관련
부처별 관련재원간의 역할을 정립
※ 유럽연합의 구조기금과 같이 통합적 구도 속에서 제도간에 재원을 배분
- 낙후지역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부처별 사업
이 산발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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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차원의 추진체계 및 파트너십 구축
-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지역단체, 기업, 주민 대표 등이 참
여하는 가칭 지역활성화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 정부기관, 지역사회단체, 기업체, 개인 등이 참여하는 지역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계
획수립 및 집행, 추진실적 평가 과정에서 지원 및 참여기반을 확보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한 사업추진
-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
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
- 지역발전투자협약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투자액, 투자분담비율 등 투자계획을 
포함하며, 협약의 이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
◦ 지역주민 참여 및 주도에 의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 관광, 문화, 휴양, 위락, 건강 등 낙후지역 활성화 사업이 주민주도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지원 및 협력체계를 강화
※ EU의 농어촌 개발프로그램인「LEADER」와 영국의 Market Town 개발 등 파트너
십을 통한 지역자원의 활용과 주민주도 방식의 지역개발사례 참조
- 낙후지역의 특성화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낙후지역 주민과 도시지역 주민과의 파트너
십을 장려
(6)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의 진척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 계획의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 진도를 정기적으로 상급정부, 일반주민, 
참여기관에게 보고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연차보고서 작성과 연계
-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상황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합의를 통해 
계획의 재검토 및 수정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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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지역 활성화 시책에 대한 종합평가
- 사업추진 과정 평가를 위해 예산 범위 내 과업 완료여부,  전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변화 등을 진단
- 사업추진의 실적 평가를 위해 계획 대비 달성 정도를 계량적 지표(예: 고용창출 숫자, 
기반시설 건설 물량, 관광객수, 사업착수 건수 등)로 제시
- 추진결과 평가를 위해 지역의 문제에 성공으로 대응하였는지 또는 장기적 목표 달성
에 얼마나 성공하였는가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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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동해안 벨트 발전 방안
김창현 연구위원,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1.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변화 전망과 발전잠재력
3. 기본방향과 주요전략
4. 전략별 추진방안
1.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
1) 동해안 벨트 구축의 필요성
(1) 신국토구상과 동해안 벨트
◦ 범정부차원에서 발표된 「신국토구상」(2004. 1. 29)의 5대 전략 중 다핵형 국토 건설의 
일환으로 동해안 벨트(Peace Sea) 조성을 명시
- 다핵형 국토 건설을 위한 광역개발벨트 및 관광거점 개발의 일환으로 동해안 벨트
(Peace Sea)를 조성하여 환동해국토축을 형성하고 동북아교류의 지역거점을 확보
◦ 신국토구상의 광역개발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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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 벨트 : 21세기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
- 서해안 벨트 :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류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정주 및 해양관광기
반을 조성
- 동해안 벨트(Peace Sea) : 환동해국토축을 형성하고 동북아교류의 지역거점을 확보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도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전략의 일환으로「環
동해축」구축을 명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개방형 통합국토축
□ 국토 3면을 활용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연안국토축｣
◦ ｢環동해축｣ :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 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북으로는 극동 러시아․중국․유럽대륙을 향
하고 남으로는 일본으로 향하는 축
◦ ｢環남해축｣ :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을 남쪽에서 연계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나아
가 환태평양으로 향하는 축
◦ ｢環황해축｣ :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  
- 환황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을 향하고 남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축
□ 내륙지역의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동서내륙축｣
◦ ｢남부내륙축｣ : 군산․전주～대구～포항 
◦ ｢중부내륙축｣ : 인천～원주～강릉․속초
◦ ｢북부내륙축｣ : 평양～원산(통일이후 장기적으로 고려)
◦ 環동해축의 발전전략 :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
- 설악산～금강산의 국제관광 등 동해안지역의 관광루트 활성화
- 포항(제철), 울산(자동차․중공업), 동해(자원가공) 등에 기간산업의 고도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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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서울과 수도권이 서해안에 근접하여 있고 또 황해연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서해안축은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동해안축에 대한 투자는 미
흡한 실정
◦ 남해안과 서해안은 인접 광역자치단체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국토발전축을 형성하는 
주요 국책사업이 진행중이나 동해안축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
고자하는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계획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상황
- 남해안축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주관(SOC 부문은 건교부 추진)으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진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서해안축에 대해서는 건교부 주관으로 서해안고속도로주변지역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낙후된 동해연안지역을 활성화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의 건설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다가오는 동북아경제권 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벨트지역의 개발이 필요
- 동해안 벨트 형성을 위해서는 강원, 경북, 울산의 동해안 연접 3개 시․도간 연대와 
협력이 긴요
- 동해안 연접 3개 시․도(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해안 벨트지역
의 공동발전을 위한「Peace Sea Vision」을 추진중
2) 동해안 벨트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1) 동해안 벨트 지역의 남북간 발전수준의 격차가 극심
◦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경북 북부의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벨트 중․북부지
역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낙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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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과소화 현상과 정주인구의 고령화로 지역의 활력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
- 농림어업 및 광공업의 비중이 높으며 광공업은 산업의 연계화 및 기술혁신의 파급효
과가 미약한 부존자원 채취․가공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광공업의 쇠퇴와 함께 태
백, 삼척 일대 탄광지대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
- 도로, 상․하수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 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
하여 매우 낮은 실정
※ 동해안 벨트 지역은 ‘금강산 ­ 설악산 ­ 강릉 ­ 삼척 ­ 울진 ­ 포항 ­ 울산’으로 이어지는 
2道 1광역시의 동해안 연접지역
◦ 울산․포항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벨트 남부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지대
-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가운데 첨단
산업, 금융․보험․정보와 같은 전문서비스산업과 교육․문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의 발전이 취약
- 도로, 상․하수도, 교육․문화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기초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정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
(2) 동해안 벨트의 남북지역간 상호교류가 단절된 가운데 지역간 연계성이 취약
◦ 벨트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 상호교류의 단절
- 강릉․속초 등 벨트 북부지역은 수도권 지향적인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포항․
울산 등 벨트 남부지역은 부산․대구 등 경부축 지향적인 교통망의 형성으로 동해안 
벨트의 남북지역간 교류가 미미
- 벨트의 중간지역은 지역간 도로망의 절대적 부족으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
◦ 동해안 벨트 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미비하여 축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의 연계성이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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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내 지역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고속교통망이 전무한 실정
- 지역간 광역교통망이 좁고 선형이 불량한 국도나 지방도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간 연
계교통망이 매우 취약
(3) 국제교류기반시설의 미흡으로 국제간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
◦ 환동해경제권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하여 국제간 경쟁이 치열
- 일본의 우수한 기술수준, 북한․중국의 풍부한 노동인력, 러시아 극동지역의 엄청난 
자원이 환동해경제권에서 지역간 기능 및 역할 분담의 기반
- 우리나라 동해안 벨트 지역이 독자적인 경쟁우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
될 우려가 있음
※ 일본에서는 니카타를 중심으로 한 동해(일본해)신국토축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
는 가운데 환동해경제연구소(ERINA)를 중심으로 환동해경제권 내 국가들에 대한 연
구와 국제적인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
◦ 환동해권 국제교류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기반의 부족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 국제적 개방거점이 부족
- 국제적 거점기능을 수행할 만한 국제공항, 항만, 국제교류센터 등 하부기반시설의 정
비수준이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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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건변화 전망과 발전잠재력
1) 여건변화 전망
(1) 환동해경제권의 성장
◦ 세계화의 정착과 경제자유화의 급진전 속에서 중국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급성장 등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북아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환동해경제권이 급속하게 성장
◦ 한반도, 중국의 북동부지역,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일본을 포함하는 환동해경제권의 국
가간 교류가 경제, 문화, 환경 등의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
(2) 환경․문화․관광에 대한 인식제고와 삶의 질 중시
◦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등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휴양․레저․관광 등 여가활동에 대
한 가족단위의 참여가 확대되고 체험․체류형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자연지향의 가치관과 문화 향유 등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로 수려한 자연환경, 전통문
화유산 등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
(3)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지방의 역할 증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의 제정으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위한 확고한 법적 기반 마련
◦ 이를 통해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대 등 
지방의 역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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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잠재력
(1) 환동해경제권의 지리적․경제적 요충지
◦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의 동해연안지역과 연계된 환동해경제권의 형성과 환동해경제권 
내 지역간의 교류증가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함
◦ 북한과의 교류협력 촉진으로 금강산․설악산 지역이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발전될 가능
성이 높음
◦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중국의 훈춘지역 등의 개방․개발의 확대로 북한을 거쳐 중국 
북동지역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발전축이 형성될 수 있는 잠재력 제고
(2)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유산의 보고
◦ 강원 북부 및 경북 북부의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21세기 
최고의 가치자원인 풍부한 산악자원, 해양자원 등 청정 자연자원을 보유
- 산맥과 평야, 강과 바다 등 천혜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발전가능성을 
잠재
◦ 유교․불교․가야․신라 문화 등 민족 문화의 원천으로 뚜렷한 문화권역을 형성하고 있
으며, 전통생활양식과 함께 전승되고 있는 선비, 충효, 화랑 등 한국정신문화의 정수는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자원
◦ 산, 계곡, 바다, 항구, 온천, 섬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은 국제 문화․관
광․휴양 거점으로의 발전기반을 형성
(3) 국내최대의 산업생산능력과 미래의 국가기간산업 발전기반을 보유
◦ 포항의 철강산업, 울산의 자동차․조선 및 석유화학산업 등 국내 최대의 산업생산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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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미래첨단산업의 육성기반이 충실
◦ 한국의 기간산업을 대표하는 중심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어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클러스터로의 성장이 기대
3. 기본방향과 주요전략
1) 기본방향
◦ 환동해경제권의 전략적 관문 및 국제간 교류의 중추 지대
◦ 환동해 국제관광벨트의 핵심지대
◦ 21세기를 선도하는 환경․문화기능의 벨트지대
2) 주요전략
◦ 동해안 벨트 형성을 선도하는 기간교통망의 건설
◦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산업중추도시 및 거점의 육성
◦ 동북아 성장동력을 흡인하는 신개방거점의 구축
◦ 다양한 산업․문화관광․생태환경 네트워크의 형성
◦ 환동해권 국제 교류․협력 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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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별 추진방안
1) 동해안 벨트 형성을 선도하는 기간교통망의 건설
(1) 도 로
◦ 동해안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발전과 관광문화 개발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고속도로망의 건설
- 동해고속도로의 확장 및 노선연장을 통하여 고성～속초～강릉～삼척～울진～포항～
울산～부산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건설
- 이를 통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동해안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와 설악․금강권 
접근망을 확보하며,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지원과 국토균형발전을 유도
◦ 수도권․경부축 및 내륙지역과 연계되는 고속도로망의 확충으로 수도권 및 경부축의 과
밀해소와 동해안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7×9의 국토간선도로망 계획과 연계하여 동서간 고속도로망을 확충
- 간성～인제～철원～서울, 양양～춘천～서울의 수도권 연계 고속도로
- 삼척～영월～제천, 울진～영주～천안, 영덕～안동～청주, 포항～대구～김천～군산, 
울산～함양의 경부축 및 국토내륙지역 연계 고속도로
◦ 기간교통망에 대한 원활한 접속을 위한 국도 등 도로망의 확충
- 고속도로, 철도 등 기간교통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계교통망의 구축
- 주요 국도 및 지방도의 확․포장과 신설
◦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연계도로, 배후 
수송로, 진입도로 등의 건설
- 양양국제공항, 동해항 등의 이용촉진과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한 연계도로 건설
- 울산신항만, 포항 영일만 신항과 연계한 고속도로 및 국도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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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산업단지 진입 및 연결도로 확장․신설
(2) 철 도
◦ 동해안지역의 철도수송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환동해권의 관광자원 개발을 견인하
며, 나아가 남북간 철도망연결로 대륙간 연계철도망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장차 남북 교
류․협력과 국제화의 전진 기간교통망 역할을 하게 될 철도망의 건설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는 환동해 중심교통축을 형성하고「설악․금강권」과 
경주권을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교통망을 형성
- 강릉～속초～고성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의 건설
- 포항∼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의 신설
- 남북철도망(경원선, 금강산선)의 연결․복원
◦ 수도권과의 접근망 개선, 국토 내륙지역과의 연계 강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등을 위
한 철도노선의 신설과 확장
- 국토간선철도망계획과 연계하여 수도권 및 국토 내륙지역과의 접근망 개선을 위하여 
속초～춘천, 강릉～원주, 울진～영주를 잇는 철도망의 신설
- 포항～울산～부산간 동해남부선의 복선전철화로 포항, 울산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동해안 철도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향후 철도를 통한 동해안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로 울산신항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부산지역의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며, 동해남부선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물류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
(3) 공 항
◦ 환동해경제권 국제관광벨트의 관문역할을 담당할 국제공항의 확충
- 양양국제공항의 기능확충으로 국제거점기능과 이용편의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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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산업수도 울산과 국제적 문화관광도시 경주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여 울산․경주․포항을 권역으로 하는 신국제공항을 건설하거나 울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개항하기 위한 시설확충을 추진
◦ 동해안 벨트 중부지역의 항공접근성 제고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공항의 확충
- 울진공항의 조기 완공과 양양국제공항 및 남부지역 국제공항간의 연계노선 확충으로 
관광객의 이용편의성을 도모
- 울릉경비행장의 건설로 울릉지역의 교통접근성 제고와 연계관광의 활성화를 촉진
(4) 항 만
◦ 거점항만을 신설하여 환동해축을 국제항만축으로 변모시키고 환동해경제권의 국제물류
기반을 대폭적으로 확충
◦ 환동해경제권의 거점항만을 확충
- 급격히 성장하는 환동해권의 지리적·전략적 중심에 위치한 동해항을 복합허브항으로 
육성하여 환동해권 물류교역의 거점화를 추진
  ∙ 환동해권 교류확대에 부응하고 수도권 물류분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해항의 기능과 보완적인 신항만 건설
- 환동해권의 중심항만(Mega Hub Port)으로 포항영일만 신항을 건설하여 국제물류․
산업생산․비즈니스기능의 중추거점으로 육성
- 항만시설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체선․체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 동남권의 환동해 
거점항만으로 울산신항만을 개발
◦ 기존항만의 확충 및 정비
- 기존항만 시설의 확충 및 기능별 특화를 통해 항만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해양관
광 활성화 및 환동해권 교류확대를 대비
  ∙ 속초항을 크루즈항으로 개발하여 북방교역과 연계한 해상관광 및 여객수송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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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부두시설을 확충
2)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산업중추도시 및 거점의 육성
(1) 산업중추도시의 육성
◦ 동해안 벨트지역의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산업중추도시를 육성하
여 지역발전을 선도․견인하고 축 형성을 촉진
◦ 속초를 설악․금강연계 관광산업 중추도시로 육성
- 설악산․금강산을 새로운 국제관광지대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확충
- 설악산․금강산 일대와 연계되어 국제적 관광지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관광자유
지역을 조성하여 비자 없고 조세부담이 최소화되는 국제관광특구를 개발
- 속초항에 크루즈항 기능을 부여하여 금강․설악국제관광지대의 허브관광항의 기반을 
구축
- 양양국제공항 개항지정을 통한 국제공항의 기능을 확충하고 국제교류협력의 거점지
로 육성(C.I.Q 및 면세점 설치)
◦ 포항을 철강산업 중추도시로 육성
- 철강산업으로 특화된 포항지역의 산업기반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철강, 신소
재․부품분야의 NT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나노기술연구개발지원센터 등의 설립을 통하여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영일만 신항 배후지역에 NT기업 중심의 산업부지를 조성․공급
- 포항공대와 포항제철의 고급인력과 자본 등 포항이 지닌 풍부한 과학기술혁신 잠재력
을 바탕으로 R&D특구로 지정하여 환동해 시대의 국제적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
- 인근의 창원(기계), 울산(자동차․정밀화학), 구미～대구～경산(전자․섬유)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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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광역 나노산업벨트 구축을 추진
◦ 울산을 자동차산업 중추도시로 육성
-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산업을 1차 전략산업으로 하되, 자동
차 산업을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
- 세계적 자동차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고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 국내 최대의 자동차 특화단지(일명 오토밸리)를 개발
  ∙ 지역내 혁신체제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도모하고 또한, 부산(부품
소재), 포항(철강), 경남(기계)과 연계되는「광역 클러스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강화
  ∙ 국제(동북아)적으로는 세계적 자동차 클러스터인 일본의 도요다 클러스터 등과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세계적인 자동차 집적
지를 형성
- 울산의 핵심산업인 조선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선 
및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 조선해양기술통합혁신센터(UMTIC) 설치 등 조선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
- 화학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등 화학관련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미
래의 새로운 주력산업을 창출
  ∙ 텔레매틱스(Telematics) 산업 육성으로 자동차․조선 관련분야를 IT와 접목하여 
첨단화․정보화 등의 고부가가치화의 성장 견인
- 취약한 연구기능과 인력양성기능을 보완․확충하고, 산업발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
는 데 긴요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
  ∙ 고급기술인력을 양성․보급하고 지역의 기술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이
나 지역특성을 감안한 과학기술대학 등의 신설이나 이전을 추진하며, 한국과학기
술연구원(KIST) 분원 설치로 추진
  ∙ 산업생산활동 관련 국가공공기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 관련 국가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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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생산활동 지원 및 노동 관련 국가공공기관의 집적화를 도모
◦ 부산의 국제물류산업수도, 대구의 섬유패션산업수도와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육성
(2) 거점의 육성
◦ 산업중추도시의 육성과 연계하여 동해안 벨트의 주요 거점지역에 지역특성에 따른 거점
기능을 육성하여 지역발전과 벨트 형성을 도모
◦ 고성지역을 접경지역의「한민족 평화․생태지대」조성과 연계하여 남북교류거점지역으
로 육성
- 남북교류타운, 통일전망대 개발
◦ 강릉을 중심으로 해양생물, 신소재산업 거점을 육성
- 풍부한 해양자원과 신소재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는 연구시설, 창업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대학 및 KIST강릉분원과 협력체제를 구축
- Eco 부품소재인 신소재 산업과 해양생물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문화관광기능과 강원도의 지하자원 등의 활용과 관련되는 국가공공기관을 적극 유치
하고, 이들 기관 및 관련단체, 그리고 관련 민간기업 등을 수용할 신개발구를 조성
◦ 울진을 중심으로 한 북부 동해안에 해양BT산업의 거점을 육성
- 동해안 청정해역을 기반으로 해양생물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경북해양과학연
구단지(GMSP)를 조성하고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
센터 등의 설립을 추진
- 연안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을 증강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활성화를 위
한 울진해역 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
◦ 경주지역을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거점도시로 육성
- 문화재 보호구역내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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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도 보존․정비사업을 추진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개최성과와 신라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 쇼핑, 놀이 등의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문화테마파크로 조성
- 경주문화특구법을 제정하여 경주일원을 문화특구로의 지정을 추진 
- 경부고속철도의 경주역세권 지역에 소규모의 신도시를 만들어 경주의 개발압력을 외
곽으로 분산하고, 기존의 경주는 역사문화적 고도(古都)로 정비
3) 동북아 성장동력을 흡인하는 신개방거점의 구축
◦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개방거점을 구축하여 환동해경제
권, 나아가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이고도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속초권의 관광산업 중추도시 육성전략과 연계하여「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
를 조성
- 국제관광자유지역을 조성하여 비자 없고 조세부담이 최소화되는 국제관광특구를 개발
- 양양국제공항, 속초항 등을 중심으로 국제교류협력의 거점지를 육성
◦ 동해항 확장개발과 연계하여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개발
- 동해항에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여 개발
- 인근의 북평공단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개발
◦ 포항 영일만 신항과 연계하여 세계화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동북아의 첨단산업생산의 
기지화를 위해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
◦ 울산신항만 건설과 연계하여 배후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개발하여  국제무역거점
으로서의 성장기반 조성
◦ 신개방거점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장기무료 임대, 세제 감면,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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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대 등 외국인 기업 유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애로해소협의회, 비즈
니스지원센터 운영 등 경영환경 개선 추진
4) 다양한 산업․문화관광․생태환경 네트워크의 형성
(1) 산업 네트워크의 구축
◦ 산업중추도시 및 거점지역의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동해안 벨트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기
능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면서 벨트 외 지역과 연결되는 산업네트워크를 
구축
- 강원도의 삼각테크노밸리와 경북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벨트, 그리고 울산의 산업클
러스터간의 산업네트워크를 구축
◦ 강원도의 삼각테크노밸리 조성
- 강릉권․춘천권․원주권의 3대 거점별 중점육성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집적지와 혁신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를 연계하여 인간․생명 지역혁신체제를 구축
- 강릉을 중심으로 Eco 부품소재인 신소재 산업과 해양생물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정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과 부합하고 지역발전의 기여
도가 높은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하여 지역혁신시스템의 주요 혁신주체로 활용
◦ 경북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벨트의 조성
- 포항권과 구미권, 그리고 영주․상주․안동․울진 등 북부권에 각각 NT, IT, BT산업
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이들 권역을 연계한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벨
트를 조성
- 포항권에는 철강산업으로 특화된 포항지역의 산업기반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
여 철강, 신소재․부품분야의 NT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창원(기계), 울산(자동차․정밀화학), 구미～대구～경산(전자․섬유)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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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나노산업벨트 구축을 추진
  ∙ 풍부한 과학기술혁신 잠재력을 바탕으로 R&D특구로 지정하여 환동해 시대의 국제
적 연구개발 거점으로의 육성을 추진
- 경북북부의 울진권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지역에 해양BT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BT산업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생물산업의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단
계적으로 상주～영주～안동～울진을 잇는 바이오벨트 조성을 추진
- 경북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포항, 구미, 안동 등 거점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테크노파
크를 조성․연계하여 경북 테크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품․소재(GMCT)클러스
터를 구축 
◦ 울산의 자동차산업 중추도시 육성 및 미래 주력산업의 창출을 위한 클러스터 형성과 벨
트 조성
- 자동차산업의 세계적인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고 자동차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
  ∙ 부산(부품소재), 포항(철강), 경남(기계)과 연계되는「광역 클러스터」네트워크를 
구축
- 울산의 핵심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산업이 지속적인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기반 등을 확충
- 화학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등 화학관련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미
래의 새로운 주력산업을 창출
(2) 문화관광 네트워크의 구축
◦ 고성․속초에서 강릉, 울진, 포항, 울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
악자원, 해양자원, 역사․문화자원 등이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상호 연계되고 국
토 내륙지역 및 환동해경제권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되는 문화관광 네트워크의 
구축
- 교통 및 문화․관광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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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능을 확충하고 인접지역간 네트워킹 강화로 권역응집력 및 역할분담을 강화
하고 거점관광지 조성 및 문화․관광자원의 특성화 정비․확충
- 테마 관광지 및 대규모 리조트 조성, 국제적 수준의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를 조성 
◦ 남북관계 진전과 육로․해상관광의 활성화로 국제적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설악∼금
강권을 하나의 국제관광벨트로 조성
- 남북교류 관광타운, 국제문화「아시아 관광촌」, 실향민관광문화촌, 설악동 리모델
링, 국제컨벤션센터 확충 등
◦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풍부한 역사․문화와 청정해양자원을 특성화하여 다양한 
체험관광지로 개발하여 역사문화․해양체험 관광지대로 육성
-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동해안 관광문화벨트, 관광어항개발 및 아름다운 어촌조성 등
◦ 울진～포항～경주로 이어지는 동해 청정해역과 역사문화자원, 산업자원, 온천자원 등을 
울릉도와 연계하여 문화의 삼각 코리도로 개발하여 해양․문화 관광지대로 조성
- 포항～울진～울릉과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 경주지역을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육성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개최성과와 신라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 쇼핑, 놀이 등의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문화테마파크로 조성
- 경주문화특구법을 제정하여 경주일원을 문화특구로 지정 추진 
◦ 울산의 강동권 해안을 중심으로 전원복합 주거와 자연이 조화된 해양관광도시를 개발
- 동해안 남부지역의 대표적 산악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 중심지역인 신불산 일원을 친
환경적 산악레포츠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
- 전통적인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전․계승하기 위해 체험형 테마관광지로 조성
◦ 동해안벨트 외 지역의 문화관광지대와 연계하여 복합기능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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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창출
- 수도권 배후의 휴양관광지대, 접경지역의 한민족 평화관광지대, 탄광지역의 고원관광 
휴양지대, 영동고속도로축 주변의 동계스포츠 밸리 개발과 연계
- 경북북부지역의 국제적 유교문화관광지대, 소백산 중심의 ｢소백관광문화․휴양테마
파크｣, 산악 스포츠 콤플렉스, 가야문화권 보존․정비, 낙동강 수변 개발 등과 연계
◦ 나아가 부산․울산～경주․포항～울진․동해․태백～강릉～속초～설악산․금강산～원
산～나진․선봉～백두산～러시아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일본의 홋카이도～니카타～
큐슈지역～부산으로 이어지는 원형의 환동해경제권 국제관광문화벨트를 구축
(3) 생태환경 네트워크의 구축
◦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백두대간을 중심축으로 하여 내륙으로는 한강 및 
낙동강수계, 동으로는 동해안의 해양 생태환경과 연계되는 생태환경 네트워크를 구축
- ｢DMZ 평화생태공원｣, ｢백두대간 민족생태공원｣ 등의 생태환경 복원․조성사업, 한
강․낙동강 수계 수질오염방지 대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산림생태계의 보전․복원으로 백두대간 환경생태축을 조성
- 야생동식물의 이동성과 다양성, 물순환의 건전성, 녹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관리와 복원사업을 추진
- 녹지생태축상에서 이뤄졌던 도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파괴된 생물서식지, 
생태이동통로의 복원
◦ 동해안의 해양경관 보전․관리, 생태계보전, 해안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1세기형 
국제수준의 ｢아름다운 동해안｣ 조성
-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주요하천과 호소에 대한 친자연형 보전사업을 추진
- 동해안 4개 석호와 형산강․태화강 등에 대한 생태환경복원사업, 수질측정망 운영, 
오폐수처리시설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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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동해권 국제 교류․협력 기반의 확충
◦ 환동해경제권의 국제간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물리적 기반을 
확충
◦ 환동해경제권 국가간의 교류 확대
- 동북아지역 6개국 40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의 활성화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중추가교로 활용
- 환동해경제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의 활성화와 관광촉진협의회, 경제교류협의회 
운영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 해외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한 인적네트워크의 구축과 적극적 활용
- 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차원의 자매결연을 진흥하여 상호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및 개발, 첨단기술제휴 등의 활성화를 추진
◦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확대
- 설악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공동개발과 육로 관광루트의 확충
- 남북강원도간 협력사업의 내실화
-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
◦ 환동해경제권 국제교류․협력 거점기반의 확충
- 동해안 벨트의 산업중추도시와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컨벤션센터 등 국제교류거
점시설을 확충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연합사무국을 유치하고, 각종 국제회의 
및 박람회 등을 유치
- 환동해권교류협력센터 설치 및 한․중․일․크루즈항로 개설추진
- 백두산 항로(속초∼자루비노∼훈춘) 활성화 및 블라디보스톡까지 항로연장을 추진
◦ 국제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에 세계화된 경제환경의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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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영일만 신항 등 국제항만과 연계하여 세계화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동북아의 
첨단산업생산의 기지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확대․조성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SOC, 환경, 관광 등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관광단지, 유통단지 조성 등에 집중
적인 유치활동 추진
  ∙ 유망투자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별관리하고, 투자유치단 파견, 해외 투자가 
초청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유치활동 전개
- 외국인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장기무료 임대, 세제 감면, 자금지원 확대 등 외국인 
기업 유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애로해소협의회,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등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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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구상
김영봉 연구위원
1. 평화벨트의 개념과 필요성
2. 평화벨트 구축의 기본방향
3. 전략적 실천방향
1. 평화벨트의 개념과 필요성
1) 남북접경지역의 현황
(1) 남북접경지역의 일반 현황
◦ 국토자원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우선 국토의 중심지대에 위치하여 발전의 잠재력
이 높으며, 주요교통망의 통과지역으로 남북간의 연결이 용이하고, 생태환경의 특수지
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음
◦ 남북교류협력지역으로서의 의미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
용, 재해의 공동 대처, 역사적유적지의 공동발굴 및 보전,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협력이 가능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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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으로 남쪽은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
정되어 있는 지역까지를 접경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민통선북방과 남방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구성됨
◦ 북한의 접경지역은 우리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일정지역에 (20㎞ 
정도) 민간인의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53.7.27) 에 의거 휴전선 남북으로 각각 2㎞씩 군사시설을 후
퇴 시킨 지역(약 907㎢)이며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 교통시설로는 국도 6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철도 4개 노선이 있으며 현재 국도1호선
과 경의선 철도 그리고 국도7호선과 동해선 철도연결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음
(2) 잠재력 및 교류협력 여건
<표 1> 잠재력 및 교류협력 여건
구  분 주  요  내  용
강점
(strength)
․국토의 중심지대, 남북한 연결 교통축의 통과
․역사 및 생태 관광 자원, 풍부한 미개발 토지자원
․수도권 및 동북아경제권 배후시장의 영향권
약점
(weakness)
․인프라 부족, 산업입지 취약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의한 과도한 규제 및 정주환경의 취약
․군사시설 집중 배치,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기회요인
(opportunity)
․남북교류협력 증대 및 교통망 연결
․환황해 및 환동해 교류협력 관계 진전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관광
위협요인
(threat)
․핵 문제 등 남북관계의 불가측성 내재
․획일적 환경규제에 의한 마찰, 경제논리 중심의 대북투자정책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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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남북한 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교통망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시행 등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정착
을 위한 국토공간 공동이용에 대한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남북한 대규모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
한 및 유엔사가 합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명시한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중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으로 국가정책의 실행에 대
한 뒷받침 필요 
◦  남북한 군대의 대치로 인해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와 귀중한 역사적인 유산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상습적인 수해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
3) 평화벨트구축의 필요성
(1) 평화벨트의 개념
◦ 평화벨트의 개념은 한반도가 처해 있는 특수상황에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평
화를 견인 내지 조성하는 지대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평화벨트(Peace Belt)는 평화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설정되
는 공간
◦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지역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평화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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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시킬 목적에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설치되는 국가정책적 공간
◦ 범위는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목적과 기능은 남북한 교류협력 
및 평화지역이며, 세계가 함께 만나는 화합과 번영, 평화를 상징하는 지대임
(2) 평화벨트 구축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회복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교류
협력 추진이 용이한 접경지역에 평화지구조성 필요  
◦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 남북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의 공간을 설치하여 평화적인 협력
여건 조성 필요  
◦ 평화체제 전환 및 통일기반조성 
- 정전체제에서 설치된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화합의 시대에 맞도록 이용체제 전환
◦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군사작전지역상 통제되어 낙후된 지역에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이용지대 설치 필요  
◦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의 견인차 역할
-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대륙과의 연결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평화지대의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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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화벨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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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벨트 구축의 기본방향
◦ 남북교류협력의 중점을 남북한 항구적인 평화와 화합의 증진에 두고 추진
-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접경지역은 대규모 군대가 밀집한 군사적 대치지역
으로 이 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은 남북이 하나 되는 매우 상징적인 일이므로 경제적인 
상호이익에 앞서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 가는 차원에서 추진 
◦ 협력지구의 설치는 대상지역의 남북한 접근성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우선하여 선정
- 교류협력지구는 우선 남북한이 인적․물적 교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교통망 연계
가 가능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협력지구 설치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되
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 교류협력사업은 경제적으로 남북한이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북한 유도
-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은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상호이익을 가
져올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우
선하여 선정
◦ 협력지구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 및 특별법 제정 
- 현재 남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류협력에 관련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보완하고 나아
가 남북한 접경지역에 평화벨트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
◦ 사업의 추진은 종합적인 계획하에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 수행 주체는 우선 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공공차원의 협력에서 시작하여 민간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아가며, 초창기에는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수혜성 사업
을 우선 추진하고 나아가 호혜성 사업으로 발전시키며, 국지적이고 소규모적인 사업
에서 시작하여 점차 대규모적인 사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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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중심지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자연 친화
적인 국토이용 구상
- 미래의 통합국토 차원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
이며, 한반도의 중심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특별히 
지금까지 잘 보전된 우수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할 것임 
◦ 접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 유적지의 공동발굴 및 보전 작업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
식 고취  
- 접경지역의 남북한 유적에 대한 연계 관리와 학술적 고증을 통한 훼손된 유적의 복원
작업의 추진이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취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3. 전략적 실천방향
1) 협력지구의 선정 
(1) 선정기준 및 지역
◦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여건, 경제적여건,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
하여 세부적인 분석실시 
◦ 기반시설이 우수지역으로 평가된 곳은 파주시의 장단지구이며,
◦ 경제적 조건이 우수지역으로 평가된 곳은 장단지구, 철원지구임
◦ 대외중추기능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된 곳은 장단지구, 철원지구, 고성지구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의 결과 남북접경지역에서는 파주시의 장단, 철원군의 철원읍, 고성군의 현
내지구가 남북협력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적 우위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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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지구의 조성
◦ 장단지구(파주시 장단면 일원)
- 임진강 하류의 광활한 평야지대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경의선 철도와 국도 1호
선이 이곳을 통과하여 남북을 연결하여 주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임
- 분단의 역사현장인 판문점이 지구내에 있어 남북화합의 상징성이 크고, 기존 남북대
화와 교류의 장소로 사용된 시설활용 가능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시와 개성 등 기존도시가 인접하여 남북교류 및 배후지원이 
유리하고, 특히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개성공단이 계획되어 있어, 이 지구를 중심으
로 연관 산업 단지의 조성 가능성 높음  
- 수도권과 개성을 이어주는 물류유통 센터, 학술과 기술교류를 위한 문화․역사․교육 
센터, 개성공단과 연계한 연관 산업 육성이 유리하며, 나아가 개성지역과 연계한 경
제특구로 발전이 가능한 지역임
◦ 철원지구(철원군 철원읍 일원)
- 국토의 중심지대에 위치한 한탄강 유역의 광활한 평야지대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하
고,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구철원읍의 시가지 터가 잠재적 도시용지로 남아 있음
- 경원선 철도와 국도 3호선이 이곳을 통과하여 남북을 연결하여 주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 잠재력 높음
- 철원은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전쟁의 상흔이 많이 남아 있고, 주변에 고려와 태봉
의 유적이 남아 있어 남북화합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상징성이 높음
-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생활권이 수도권과 밀접하여 남북교류와 배후지원 여건이 유리
하고, 특히 북한의 평강고원으로부터 철원에 이르는 광활한 평야는 남북농업협력과 
물류센터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함
- 내륙의 물류유통 센터 건립, 학술과 기술교류를 위한 문화․역사․교육센터, 남북한 
연계 농업개발 및 농업기술개발 센터 등으로 발전이 가능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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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지구(고성군 현내면 일원)
- 금강산과 설악산을 배후로 하고, 호수와 계곡, 그리고 해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동해안 인접지역은 평야가 발달하여 교류협력지구의 입지적 여건이 양호
- 동해북부선 철도와 국도 7호선의 연결은 남북한과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 금강산 관광특구가 인접해 있고 그동안 남북한 대화와 화합의 장소로 이미 사용되고 
있어, 교류협력지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양호
-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개발로 남북한 관광자원의 공동 활용이 기대되는 지역임
- 남북한 동해 연안 지역간 물류유통을 위한 센터 건립,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관광
거점지구로 육성, 수려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남북한 생태계 공동연구 가
능지역임
<그림 2> 선정된 협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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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사업의 선정 
(1) 협력사업 선정 기준
- 사업의 세부 평가 기준은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공동대처해 나아가야 할 현안, 남북한 
상호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주요 생태자원 및 문화․역사적 자원의 보전, 북한
의 사업참여 가능성 정도, 교류협력 및 평화정착에 대한 파급효과 등
- 대상사업으로는 교통망 연결 및 수자원공동이용,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산업협력,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의 사업
(2) 분야별 주요협력 사업의 선정
〈표 2〉분야별 주요협력사업의 선정 
구  분 협 력 사 업
 교통망 연결
 - 철도 :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 도로 : 국도 1, 3, 5, 7, 31, 43호선
 - 연육교 : 교동 ­황해도 연백, 김포 조강리­개풍군 하조강리 
재해방지 및 
수자원공동이용
 - 임진강유역의 상습홍수 방지 대책 수립
 -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수자원 공동관리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추진
 - 생태계 공동연구소 설치 및 종합관리시스템 마련
 - 북한의 접경지역 인근 산림황폐지역의 산림녹화 사업
산업협력
 - 시범공동농장 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실시
 - 금강산～설악산 등 주요관광자원의 연계개발
 - 남북공동어로 수역 지정 및 어업전진기지 설치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 비무장지대내 궁예도성 조사 및 복구
 - 고려유적 등 역사적 유적지 발굴 및 공동보전 방안 마련
 -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역사문화 연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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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벨트 추진방안 
(1) 추진단계의 설정
◦ “개방추진기(평화벨트 준비기)”, “개방확대기(평화벨트 형성기)”, “개방정착기(평화벨트 
완성기)” 등 3단계로 구분함 
- 개방추진기는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로 남북한간에는 제한적인 협력
이 이루어지는 시기, 개방확대기는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시기, 개방정착기는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
기 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뜻함
(2) 단계별 추진 방안
◦ 개방추진기의 주요협력사업은 남북교통망 단계별 복구 및 확충, 비무장지대 및 접경 지
역 생태계공동조사, 접경생물권보전지역지정의 추진, 홍수 및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한 협
력방안 마련,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화 착수
◦ 개방확대기의 주요사업은 교류협력지구 조성 및 기능별 활용방안 마련, 주요 생태자원 
의 공동보전 및 활용방안 마련, 산업협력 및 문화․역사적 유적의 공동조사와 보전 대책 
수립, 평화지대의 민간인통제지역까지 확대
◦ 개방정착기의 주요사업은 환황해경제권에서의 경제적 거점화 구축을 위한 서부연안 지
역의 경제특구설치, 금강산․설악산 연계 남북관광특구 및 원산에서 강릉에 이르는 동
해안 관광벨트조성, 서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단지 조성 등 평화벨트의 완성, 국제기
구 유치, 평화지대의 남북한 접경지역 확대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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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별 추진 방안
① 교통망 연결
- 철도의 경우는 1단계에서는 이미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경의․동해선 연결을 추진하
고, 2단계에서는 경원선 연결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주요 철도망을 연결
- 도로의 경우 1단계에서는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국도 1호와 국도 7호선 연결을 추진하
고, 2단계에서는 국도 3호,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도 5호, 국도 31호, 국도43호선 연
결을 추진하여 남북으로 연결
- 연육교의 경우 개성공단이 완성되어가는 2단계에서 김포와 개풍 사이에(약 2㎞) 연육
교를 건설하여 개성공단의 물류를 김포지역을 지나 인천항만과 인천국제공항으로 수
송함으로 거리의 단축과 강북지역 교통량 조절, 3단계에서는 강화군 교동도와 황해도 
연백(약 2.5㎞)을 이어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시킴
② 재해방지 및 수자원 공동이용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하천제방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위급상황에 대한 대
책을 수립하고, 현재 북한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소규모댐의 공동활용방안 강구와 하
천수해방지 사업추진, 나아가 신규댐건설 추진 또는 북한의 기존댐 보강 활용  
◦ 임남댐과 평화의 댐 공동활용
- 평화의 댐에서 임남댐(금강산댐)을 연결하여 내륙수운을 개발하고 이를 물류유통 및 
금강산 관광로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화천댐까지 연계 이용하는 
방안과 임남댐의 저수량의 일부를 평화의 댐으로 방류 수도권 일원의 용수공급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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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지정
- 남북한이 환경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추진에 대한 남북공동
합의를 도출 실무반을 구성하여 남북한 공동의 생태계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용
도구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신청 후 지정  
◦ 생태공원 조성
- 비무장지대내 주요생태자원의 남북한 합동조사를 통해 발굴한 희귀 및 우수생태자원
을 중심으로 생태공원 조성  
◦ 임진강유역 산림녹화
- 기존자료와 인공위성 분석을 통해 나타난 임진강유역의 산림녹화가 필요한 면적을 추
정하고 황폐의 정도와 위치를 평가하여 단계적 식수계획을 수립
④ 산업협력 
◦ 농업 협력
- 장단지역 농장개발(비무장지대 대성동 기정동 마을 일대)
  ∙ 남한의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와 주변의 농경
지를 포함하여 남북한 합동농장을 조성하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인
력을 투입하여 경영
- 연천지역 농장개발(중면 횡산리 일대)
  ∙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근 공동농장지역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특용작물을 공동경작하고 남한의 남방한계선 남방 접경
지역에 남북한 합작농장을 개발,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화훼 등 특수작물 재배  
- 철원지역 농장개발(비무장지대 북면 뜰)
  ∙ 기존의 농경지가 비무장지대 설치로 경작을 오랫동안 중단함으로 각종 식물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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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생태계 조사 후 농경지개발 가능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공동개발
◦ 수산업 협력 
- 남북공동어장 조성(동․서해 지역)
  ∙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해역에 공동어업구역을 지정하여 남북한이 일정
기간 공동어업 실시
  ∙ 동해지역의 경우 북한의 장진항과 남한의 거진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 서해지역의 경우 백령도, 연평도 항만을 어업전진기지로 지정 남북한 공동협력
◦ 관광협력
- 설악․금강산 연계 관광개발
  ∙ 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계에 따른 기존 설악산․금강산 관광자원의 특성화 추진
  ∙ 국제적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 등 유도 항만․공항 등 교통기반의 확충과 관광여건
의 조성
  ∙ 설악산․금강산 관광권을 연계한 남북관광 협력특구 조성추진
◦ 공업협력
- 개성․서해연안 산업 연계
  ∙ 개성공업 특구내 공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남북한 접경지역 내 산업연계 추진
  ∙ 경기북부지역 내에 친환경적인 연관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임진강 수계의 자연환경
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첨단산업을 육성 수도권 첨단산업과 연계 남북한 협력 방안 모색
⑤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 궁예도성 발굴 복원
- 그 동안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확인된 궁예도성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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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라 무너진 토성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1단계는 발굴
준비단계로 발굴을 위한 제반준비, 자료조사, 발굴절차 논의, 2단계에는 지뢰제거와 
전문적 발굴조사, 3단계에는 복원사업 추진   
◦ 역사유적지 및 기타관광지 연계사업
- 개성역사유적지
  ∙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 고려 태조 즉위 2년 후인 919년에 철원에서 이곳으로 옮긴 
후 500년간 고려왕조의 왕도이었음 
  ∙ 선죽교, 개성 내ㆍ외성, 남대문 등이 대표적 유물이며 그 외 관덕정, 숭양서원, 흥
국사탑, 개성첨성대 등 유적을 다량 보유
- 강화역사유적지 
  ∙ 몽고와의 39년간 항쟁을 겪는 동안 고려문화의 꽃을 피웠던 지역이며 조선시대에
도 정묘호란 병자호란시 피난수도로 이용함
  ∙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지석묘, 단군신화의 유적인 참성단, 국방유적으로 갑곶돈대, 
고려궁지, 강화산성,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등 역사적 유물 다량 산재
- 국토정중앙지대
  ∙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48번지(동경 128도 02분 32초, 북위 38도 03분, 
37.5초)로 극동․극서․극북의 정중앙선을 교차한 지점임
  ∙ 국토의 중심을 상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퓨전의 공간’, ‘대변화의 공간’ ‘대통합의 
공간’ 등 국토발전과 국민결속 남북화합의 의미 부여
4) 제도적 지원방안
(1) 관련제도의 정비 및 제정
◦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들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이들이 상호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한이 공동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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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 관련제도 정비
-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가
칭 : 남북한평화벨트조성지원법)  
- 혹은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정비하여 교류협력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최근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을 정비하고, 나아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개선 보완하는 방안 제시
-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통한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특히 국고, 민자, 해외자본 등을 
단계별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북한측의 관련제도 정비
- 현재 북한이 추진중인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개발의 경우에는 북한이 특구로 지정
하여 별도의 법률(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접경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남북 협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가칭 “접경지역교류협력특
별법” 제정) 
(2) 제도적 기반의 단계적 구축
◦ 초기단계에서는 남북한간 소규모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당국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범적 사업을 추진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
◦ 동시에 남북 당국간 합의서 실천을 위한 국내 관련법규의 마련 및 정비 
◦ 특별법 제정(가칭 “남북한평화벨트조성지원법”)을 통한 남북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교류협력지구 설치 등 대규모 협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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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접경지역 평화벨트 주요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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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이동우 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2.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개요
3.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과제
4.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개선방안 
5. 향후의 과제
1. 문제의 제기
◦ 정부는 2004년 2월에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음. 동 계획은 산업집적활성
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 함) 제3조에 근거하는 법정계획으
로서 2008년까지의 향후 5년간에 걸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정책 수립 지침이 됨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을 금융․물류․첨단산업간 상승작용을 통한 동
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서울은 정보․비즈니스서비스 등 지식기반서
비스 산업의 혁신창출 거점으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송도신도시) 중심의 지식정보산
업․물류 거점으로, 경기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반도체․LCD 등 IT산업의  집적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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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육성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련
산업이 집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근거법인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0조에서는 국토의 균
형발전 및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를 위하여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업종변경(이하 “신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
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설 등을 허용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0조에 의한 수도권 공장규제가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함
◦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규제임. 산업집적활성화법에서는 
소유기업의 규모에 따라 공장을 대기업공장과 중소기업공장을 구분하여 두고 후자에 대
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으나 전자에 대해서는 신․증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공장의 입지가 산업집적 활성화의 핵심 동인을 제공함. 예를 들
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서는 경기도의 특화산업 집적지로 반도체와 LCD의 2개 
클러스터를 제시하고 있는데, 양 클러스터의 중심에는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파주필립스 
파주공장이라는 대기업공장이 자리잡고 있음
◦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산업집적 활성화라는 양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공장규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서 전자에 미치는 부
작용보다 후자의 효과가 크다면 입지를 허용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입지를 금지하는 선
택적 허용방식 도입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의 실태와 문
제점을 살펴보고, 산업클러스터 활성화의 관점에서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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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개요
◦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수도권내 신
설․증설․이전․업종변경(이하 “신설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경제의 발전
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설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가능 공장의 리스트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으나, 대체로 
다음 6가지의 특징을 가짐
<그림 1>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수도권 정책지역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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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수도권을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한 다
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허용가능 공장의 리스트를 달리 정해 두고 있음(<그림 1> 참조)
◦ 둘째, 각 지역내에서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그리고 이들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개별
입지)별로 허용 행위를 달리 정해 두고 있음.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순으로 규
제의 강도가 강해짐
◦ 셋째, 1994년 7월 4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존공장(이하 “기존공장”)과 이후
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 간에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1994년 7월 4일
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년 12월에 현재의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개정
됨)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로서 현재와 같은 수도권공장입지 규제시책의 체계가 확립
된 날임
◦ 넷째, 업종별로 보면 첨단업종, 도시형업종, 현지근린공장, 건축자재업종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강함
◦ 다섯째, 대기업공장과 중소기업공장을 구분하여 두고, 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대기업의 법적 정의는 업종별로 다르나,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가 300인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을 넘는 기업을 말함
◦ 여섯째, 일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법령에
서 허용여부를 직접 정해두고 있음
◦ <표 1>～<표 3>은 2004년 1월 현재 산업집적활성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공장
규제의 내용을 대기업공장과 중소기업공장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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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과밀억제지역에서의 공장입지 규제 실태
구분 규제의 내용
신․증설
(1-a)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지근린공장, 건축자재업종 및 첨단업종의 공장 신․
증설을 면적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총 건축면적 
1,000㎡ 이내로 제한함
(1-b) 특히 공업지역내에서는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의 신․증설을, 산업단지내에서
는 업종․면적 제한없이 모든 중소기업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도 여전히 총 건축면적 1,000㎡ 이내 
범위에서 현지근린공장, 건축자재업종 및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만 허용
(1-c) 예외적으로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주
물․도금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허용
(1-d) 예외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주
하는 공장의 신설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허용
기존공장
의 증설
(1-e) 1994년 7월 4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기존공장(이하 “기존공장)의 경
우, 중소기업의 현지근린공장, 건축자재업종공장, 첨단업종공장 및 도시형공
장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없이 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
지근린공장과 건축자재업종공장은 증설면적 1,000㎡이내, 첨단업종공장은 
증설면적 3,000㎡ 이내만 허용 
(1-f) 특히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내에서는 모든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공업지역에 한하여 업종 제한없이 증설면적 
3,000㎡ 이내 범위에서만 증설 허용
(1-g) 예외적으로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등 10개 첨단업종
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 허용
이전
(1-h)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별입지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이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되고, 특히 도시형공장이면 개별입지간 이전까지 허용되지만 대기업은 
동일산업단지 내에서의 이전만 허용 
140  제1부­자립형 지방화의 촉진
<표 2> 성장관리지역에서의 공장입지 규제실태
구분 규제의 내용
신․증설
(2-a)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내 공장 신․증설을 업종․면적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지근린공장과 건축자재업종공장에 한
하여 총 건축면적 5,000㎡까지만 신․증설 허용
(2-b) 예외적으로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주
물․도금 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면적 제한없이 허용
(2-c) 예외적으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업종․면적 제한없이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
(2-d) 예외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
주하는 공장의 신설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허용
기존공장
의 증설
(2-e) 1994년 7월 4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기존공장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증설면적 
3,000㎡ 까지만 허용
(2-f) 예외적으로 대기업 기존공장 가운데 여객용자동차 제조업 등 4개 업종 공장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까지 증
설 허용(2004. 2. 25 100% 상향조정)
(2-g) 예외적으로 대기업 기존공장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 등 25개 첨단업종 공장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까지 또
는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 허용(2004. 2. 25 100% 상향조정)
이전
(2-h) 중소기업 공장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
로 이전이 허용되나, 대기업공장은 금지되어 있음
(2-i)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존공장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기
업 공장의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 이전 허용
(2-j) 예외적으로 반도체 제조업 등 8개 첨단 업종의 대기업공장은 수도권정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 내 공업지
역 및 산업단지로의 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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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입지 규제실태
구분 규제의 내용
신․증설
(3-a) 중소기업의 경우 공업지역에서는 총 건축면적 3,000㎡ 이내의 도시형공장 
신․증설, 산업단지에서는 면적 및 업종 제한 없이 신․증설이 허용되나 대기
업공장의 경우에는 현지근린공장․첨단업종공장 및 건축자재업종공장에 한
하여 총 건축면적 1,000㎡ 이내의 신․증설만 허용
(3-b) 중소기업 공장 가운데 도시형공장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
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라 하더라도 
총 건축면적 1,000㎡ 이내의 신․증설이 허용되나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공장
은 신․증설 불허 
(3-c) 폐업한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설은 
허용되나 동일한 상황에서 대기업공장은 신설 불허 
기존공장
의 증설
(3-d) 개별입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증설면적 3,000㎡ 이내의 기존공
장 증설이 허용되나 대기업공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증설 불허
이전
(③-e)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은 개별입지간 이전이 허용되나 대기업공장은 같은 조
건에서 이전 불허
(③-f) 개별입지 중소기업공장이 개별입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업지역
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대기업공장은 같은 조건에서 
이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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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과제
1) 규제의 논리적 설득력 제고 필요
◦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는 국토정책적 관점에서의 규제와 수도
권정비적 관점에서의 규제가 혼재되어 있음
◦ 국토정책적 관점에서의 규제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제조업의 지방분산을 도모하
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를 말하며, 수도권정비적 관점에서의 규
제란 수도권 내에서의 거주 및 자연환경을 개선 또는 보전하여 수도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를 말함
◦ 법적인 정의 및 시책구조를 살펴보면, 대체로 과밀억제지역에 대한 규제는 국토정책적 
관점이 강한 반면, 성장관리지역과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정비적 목적이 
강함을 알 수 있음
◦ 우선 과밀억제지역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 및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과밀억
제지역에서 유치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에 한정하여 우선입주의 인센티브를 규
정하고 있어서 공업재배치가 주목적임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성장관리지역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
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성장관리지역에 대한 공장규제는 이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공업
재배치를 위한 것은 아님
◦ 마찬가지로 자연보전지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
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공
장규제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것이지 공업재배치를 위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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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연혁을 보더라도 과밀억제지역과 유치지역은 공업배치법에, 성장관리지역과 자
연보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각각 그 뿌리를 두고 있음
<그림 2>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정책지역간 관계
 
◦ 공업재배치를 목적으로 할 때의 규제수단과 수도권정비를 목적으로 할 때의 규제수단은 
당연히 구분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규제시책에는 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정합
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산업집적활성활성화법에 의한 수도권 입지규제의 특징 중 하나는 
공장을 대기업공장과 중소기업공장을 구분하여 두고 차등규제하는 점임
◦ 규제의 목적이 공업재배치에 있다면 대기업공장에 대한 차별규제의 당위성이 일반적으
로 인정됨. 그 근거로는 대체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음
◦ 첫째는 중소기업에 비하여 입지적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임. 하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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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을 무리하게 시장 및 고객과 격리시킬 경우에는 이전보다 폐업
을 선택할 수 있음
◦ 둘째는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하여 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 셋째는 협상의 여지가 높음. 대기업은 복수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A공장
의 잔류를 조건으로 B공장의 이전을 요구할 여지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공업재배치 정책의 대상으로 중시
하였음(Nicol, B. and R. Wettman, 1979)1)
◦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1947-1981년간 수도권에 대한 공장입지허가제(IDC, Industrial 
Development Certificates)를 시행한 바 있는데 대기업은 지방이전의 가능성(mobility)
이 높기 때문에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됨
◦ 프랑스에서는 1955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에 대한 공장입지허가제(아그레망, 
Agremént)를 시행중에 있는데 공장의 규모, 고객의 분포(비공식적인 자료이기는 하지
만 고객 및 공급자의 70% 이상이 파리지역에 있으면 지방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
단), 소요 인력의 질(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할수록 파리지역 입지의 당위성 증대)과 더불
어 공장 소유 기업의 규모도 중요한 심사기준의 하나로 작용(※ 1979년 현재자료 기준)
◦ 따라서 공업재배치를  주된 목적으로 지정된 과밀억제지역에 대해서는 대기업공장을 보
다 엄격하게 규제할 당위성이 인정됨
◦ 그러나  과밀억제지역을 제외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의 경우, 지정목적에 비추
어 대기업공장과 중소기업공장을 차별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부족함 
◦ 성장관리지역의 지정목적인 “계획적 관리”의 의미는 무분별한 이전공장의 유입 및 신설
에 따른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함
1) Nicol,B. and R.Wettman. 1979. Background Notes to Restrictive Regional Policy Measures in the 
European Community, in K.Allen, Balanced National Growth, Lexingto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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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공장이 중소기업공장보다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의 산업집적활성화법에서는 관리의 기준이 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공장의 소유자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만을 문제 삼고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되
어 있음
◦ 유사한 논리는 자연보전지역에도 적용됨. 같은 조건 하에서 대기업공장이 중소기업공장
보다 수질오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공장은 중
소기업공장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는 피규제자의 희생을 담보로 존재함. 따라서 피규제자에게 개인적 희생의 결과가 
공익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명분을 줄 수 있어야 함
◦ 규제의 수단과 목적과의 정합성 부족은 규제의 명분 제공에 실패하여 피규제자의 규제순
응 의지를 떨어뜨리고 갈등 초래의 원인이 됨
2) 규제방식의 경직성 완화 필요
◦ 현재의 수도권 공장규제방식은 규제의 목적과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조닝에 의한 규제방
식을 취하고 있음
◦ 즉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의 지역별로 입지가능한 공장유형의 리
스트를 법령에서 열거하고 두고, 리스트에 해당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리스트에서 빠진 공장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입지를 불허하는 규제시스템임
◦ 예외적으로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 등 일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으나, 현재는 거의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있음 (<표 
1>～<표 3>의  (1-g), (2-f), (2-g), (2-j) 참조)
◦ 이러한 조닝방식의 규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적합할 수 있으나, 공업재배치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규제방식으로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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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ol, B. and R. Wettman(1979)은 지역정책적 목적으로 공장입지 규제를 할 때 갖추
어야 할 요건으로 다음 4가지를 강조
- 첫째는 형평성(Equity)으로서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는 이유는 천차만별이
므로 개별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임
- 둘째는 선별성(Selectivity)으로서 수도권입지가 타당한 공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셋째는 탄력성(Flexibility)으로서 경기변동과 같은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의 
강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넷째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적절한 대체입지 및 이전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사업체가 스스로 입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임
◦ Nicol, B. and R. Wettman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경계하여야 할 입지규제의 속성은 
획일성과 경직성임. 공업재배치는 재배치에 목적이 있지 공장을 못 짓게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공업재배치를 목적으로 수도권규제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한 바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부를 판단하는 허가제를 채택하였
으나, 우리나라만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금지 규제 견지 
◦ 부득이하게 신․증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형태로 대응하여 왔으나, 더 이상 이러한 대증요법적 접근방식 
적용 곤란
◦ 왜냐 하면 법규를 개정할 때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및 특혜시비를 초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같은 상황의 반복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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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기업공장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개정 사례
개정일 개정내용
1994. 7. 4 ∙성장관리권역내의 7개 첨단업종(컴퓨터, 반도체 등)에 한하여 기존 대기업공장 건축면적(1994.7.4. 기준)의 25% 범위내 증설 허용  
1997. 7. 10
∙반도체 등 첨단업종에 대한 기존공장건축면적 증설 허용범위 상향조정: 
25 ⇒ 50%
∙신규로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까지 증
설 허용
1998.12. 31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비율이 51%이상인 경우에는 첨단 20업
종에 한하여 성장관리권역내 신․증설 허용
∙1999. 1. 1～2001. 12. 31 간 한시 적용
2002. 2. 9
∙완화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비율 51%에서 50%로 완
화하고 LCD를 대상업종에 추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배제기간을 2003년말까지로 연장
2003. 6. 30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
시된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은 30% 이상으로 완화
2004. 2. 25
∙반도체 등 첨단 업종에 대한 기존공장 증설한도 완화: 50 ⇒ 100%
∙자동차 등 일부업종에 대한 기존공장 증설한도 완화: 25 ⇒ 10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배제 기간을 2004년말까지로 연장
4.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개선방안 
◦ 2004년 2월에 고시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에 있어서도 전략산업의 클
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서울에 대해서는  정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문화산업을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되, 제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정보기기와 정밀기기산업에 
특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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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대해서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자부품, 신소재, 정보서비스산업
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경기도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반도체․LCD 등 IT산업의 집적지로 육성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용인․이천 등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파주․현곡지
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 LCD의 핵심거점 조성, 안산․용인․시흥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적인 생물의약 클러스터 육성 등을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서울과 인천에 대한 계획내용은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의 틀 내에서 추진이 가
능함. 서울은 중소기업 위주의 집적지 형성을 지향하고 있고,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이 집
적거점으로 되어 있어 수도권규제에서 상당부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임
◦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대기업 공장규제로 인하여 클러스터의 활성화계획이 차질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 반도체 집적의 핵심거점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대기업공장이고, LCD 집적의 핵심거점 또한 대기업공장인 LG필립스 공장이기 때문임. 
또한 대기업공장을 사전에 배제한 상태에서 세계적인 생물의약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
◦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클러스터 형성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이상, 현행의 
대기업공장규제도 이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음. 현재와 같이 경직적 규제시
스템하에서는 클러스터 형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입지허용이 곤란함
◦ 이를 위해서는 입지 희망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취지에 적합한 공장인가 아
닌가를 판단하고 선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선별은 케이스 바이 케
이스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장입지 허가제의 도입이 불가피함
◦ 단,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은 기존 대기업공장의 증설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하여 허가제 전환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대기업공장의 신설에 대한 허
가제 전환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와 연동하여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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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의 투명성임. 현재의 수도권정비위원회와 같은 형식적 심의기구로
서는 허가가 남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대안으로서 최종적인 허가권은 국무총리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되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와 같이 수도권과 지방, 관과 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기관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 실질적인 허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의 내용
을 보다 장소특정적(site-specific)인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향후의 과제
◦ 이상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현실적 실천가능성을 염두에 둔 단기적 개선방안임. 궁극적
으로는 권역별 규제방식을 다음과 같이 전환하여 규제의 논리적 설득력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자연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총량관리제도 등 실제 오염배출량에 근거한 규제시스템으
로 전환 추진
◦ 과밀억제지역에 대해서는 대기업공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 적용하되, 적극적 이전 유도
◦ 성장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입각하여 개별공장을 선별적으로 
허가하는 영국식의 계획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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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제성장과 교통부문의 효율적 투자방향
정일호 SOC․건설경제연구실장
1. 교통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2. 교통투자 관련 여건변화 전망
3. 교통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1. 교통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1) 교통투자 현황과 투자성과
◦ 경제활성화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지난 10여 년
간 교통부문 투자규모를 늘리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음
- 교통부문 투자는 ‘93년 교통특별회계 도입 이후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8
년부터는 10조원을 초과하였고 2003년에는 13.9조원으로 지난 5년간 32.7% 증가하
였으며 이는 중앙정부 일반회계 대비 14.6%～16.1%, GDP 대비 2.3～2.5%의 높은 
투자비중을 나타냄
- 특히 중앙정부 예산외에 공기업, 지방정부 예산, 민간투자를 합할 경우 교통부문 투자 
총액은 2002년 기준으로 24조원에 이르고 이는 GDP 대비 4.0% 수준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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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통부문 투자규모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98 '99 '00 '01 '02
합  계(A) 206,501 240,055 233,445 238,454 240,797
▪ 중앙정부 예산 105,204 118,831 124,954 129,970 135,203
▪ 공기업1) 31,959 47,557 45,746 43,205 25,734
  - 도로공사 17,575 24,950 24,730 23,557 12,859
  - 고속철도공단 6,391 10,489 10,167 14,793 11,564
  - 인천국제공항공사 7,017 11,131 9,444 3,334 94
  - 컨테이너 부두공단 976 987 1,405 1,521 1,217
▪ 지방정부 예산2) 64,045 65,635 52,874 59,355 63,228
  - 도로3) 56,106 54,239 40,717 51,613 56,351
  - 지하철 건설 7,610 11,190 11,800 7,310 6,359
  - 철도(광역철도) 329 206 357 432 518
▪ 민간투자 5,293 8,031 9,871 5,924 16,632
 * GDP(B) 4,443,665 4,827,442 5,219,592 5,515,575 5,963,812
A/B(%) 4.6 5.0 4.5 4.3 4.0
 주 1) : 공기업 투자 중 도공은 고속도로 건설비 50%, 고속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건설비 55%,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
공항 건설비 50% 부담하며, ’02년까지 실적 기준
   2) : 지방정부 예산 중 도로, 지하철, 광역철도 건설 예산만을 고려
   3) : 지방양여금 중 도로사업 포함
◦ 교통투자의 확대에 따른 시설규모 증가 측면의 성과를 살펴보면 상당한 규모의 교통시설 
스톡증가가 있었음.
- 도로연장은 '93년 61,300km에서 2002년에 96,037km로 증가
- 철도연장은 '93년 3,098km에서 2002년 3,129km로 증가하고 복선화율, 전철화율도 
32.1%와 21.4%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도시철도는 '93년의 161.5km에서 2002년에 
401.4km로 2.5배 증가하였음
- 항만하역능력은 '93년 2억 5,800만톤에서 2002년에는 약 4억 7,000만톤으로 82% 
증가
- 공항시설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2년 강릉, 속초 공항의 폐쇄로 시설능
력이 2001년 대비 17.3%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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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투자의 문제점
(1) 지속적인 교통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통행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및
   절대적 투자규모 미흡
◦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SOC 스톡이 증가되고 있으나, 교통수요의 급증으로 교
통시설 수송능력이 한계에 도달
- 도로 : 도로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혼잡구간이 늘어나고 있음 (’91년 1,770㎞ → ’01
년 2,964㎞)
- 철도 : 경부 ­ 영동선 ­ 중앙선 등 대부분의 주요 간선철도가 한계용량에 도달
         최근 15년간 철도여객 70%이상 증가 : 519백만명(’86) → 895백만명(’02)
- 항만 :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에 비해 하역시설 확보율은 79.0%(’02)에 불과하여 체선
­ 체화 발생 증가
- 공항 : 인천공항 개항으로 국제간 항공 처리능력은 대폭 개선되었으나, 지방공항의 
경우 수요 감소로 시설 유휴화 초래
◦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이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97년 GDP 대비 4.4%까지 치솟았던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에는 3.7%까지 감소하였
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점하며, 물류비용의 경우 2000년에 85.1조원으로 GDP의 
1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류비용 중 수송비는 71.9%(’02년 기준)를 차지하는 바, 이는 교통혼잡 악화가 근원
이라고 할 수 있음
(2) 재원제약하에서 투자효율성을 고려한 부문간 합리적 재원 배분 노력 미흡
◦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미흡
- 수송수요가 대부분 도로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수송수단별 장점을 활용하는 분담구
조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투자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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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투자로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도 미흡
- 선심성 동시다발성 사업집행으로 완공위주의 사업집행에 따른 투자효율 조기 확보 
미흡
◦ 종합적인 교통투자계획간 연계성 부족
- 우리나라의 교통투자는 국토종합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산
업입지공급계획 등 중장기계획과 5～10년 단위의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3) 신규 시설공급 중심의 투자에 비해 기존 시설의 운영효율화 및
    교통안전 제고에 대한 투자 미흡
◦ SOC 공급확대 노력에 비해 교통수요 관리가 미약
- 교통시설 이용요금이 서민생활, 물가안정 등 공공요금 인상 제약요건으로 낮게 책정
되어 실수요보다 많은 수요 유발
- 시간대별, 지역별 교통수요 분산을 통한 수요관리에 대한 적극적 노력 미흡
◦ 교통병목지점 개선 및 도로안전과 기존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는 다소 소홀
- 신호체계개선, 차선조정 등 S/W 투자와 연계교통시스템 구축도 시작단계에 불과
◦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
- OECD 가입국들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교 시 영국 1.2명, 일본 1.4
명, 독일 1.5명, 미국 1.9명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5명으로 터키(5.4명/만대)와 
함께 최하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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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투자 관련 여건변화 전망
1) 국가경영 측면의 여건 변화
◦ 국가균형발전의 추구
- 참여 정부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 및 세계화의 심화 등으로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체
로 인식하고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 즉, 중앙정부 주도, 수도권 규제강화, SOC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으로 특징지워지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에서 지방정부 주도, 수도권․지방의 상생 발전, 지역혁신체계 구
축을 통한 지방 자생력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로 재원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가균형발
전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의 실현
-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수도권을 경제발전의 성장 엔진으로 삼아 동북아 경제중심
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
-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 수도권에 대해서는 계획적 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수도
권 규제는 개선
◦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
-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시책 중의 하나인 지역특성화 발전 및 낙후지역 개발 추진
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 SOC 시설의 공급이 여전히 중요한 핵심요소
로 작용이 예상됨
- 재원 제약하에서 국가기간교통망의 차질없는 구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 SOC 확충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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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재원 확보 측면의 여건 변화
◦ SOC 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 곤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 확충에는 2000~2019년간 약 335조원
(2000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년간 GDP 총액 14,000조
(KDI 추정) 대비 2.4% 수준으로, 90년대 GDP 대비 교통시설투자비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재원확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짐
- 그러나 사회, 복지 등 타 부문의 투자소요 증가는 상대적으로 SOC에 대한 재정지원 
여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3) 소득증가 및 국민인식 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 측면의 여건 변화
◦ 환경친화성 제고 및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사업 등 국책사업의 예에서처럼 중앙
정부 중심의 SOC 공급계획 결정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은 이해집단간,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SOC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public involvement)제도의 마련요구 증대
  ∙ 개별 사업위주의 환경영향평가가 갖는 한계 극복과 함께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
획의 초기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
의 도입 필요성 대두
◦ 주 5일제의 시행으로 인한 여가통행의 급증
-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차량이용패턴, 요일별 통행
패턴 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여가공간 시설수요 증대로 이어져 대도시권 주변은 
물론 국토공간의 변화를 초래
- 주 5일제 근무제 도입되면 여가활동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2002, 레저형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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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가공간 확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2001년 연간 국내여가활동총량(총 관광레저인구) 3.3억인이 2007년에는 4.4억인
으로 연평균 6.8%의 증가가 예상됨
  ∙ 자기계발, 가족동반형, 도시탈피형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수도권에서는 스키, 골프 
같은 레저스포츠 활동의 급격히 증가가 예상됨
- SOC 시설의 생산기반시설로서의 인식에서 생활편익시설로서의 인식제고
◦ 고령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 공급 요구 증대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00년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중으로 통계청
(2001)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전 인구의 23.1%를 차
지하여 프랑스(23.2%)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사회(인구 중 7% 점유)에서 고령사회(인구 중 14% 점유), 고령사회에서 초고
령 사회(인구 중 20% 점유)로 진입하는 시기가 각각 19년, 7년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교통약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기존시설 정비는 물론 신규 공급 교통시설에 대해서
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를 고려한 universal design에 대한 요구 증대
◦ 대도시권 통근통행의 광역화 현상 심화
- 대도시권의 높은 지가 및 주택가격은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압출 요인으로 작용하여 통
근, 통학통행거리가 길어지는 통행의 광역화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의 경우 2007년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총 57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약 
170만명의 인구가 입주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광역교통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높음
- 특히, 높은 도시화율 88.1%(‘01년 기준)하에서 현행 차량보유대수 1400만대가 2010
년 2050만대, 20120년 2330만대(인구 2.2인당 1대)로 현재보다 47%, 67%로 증가가 
예상되어 국가기간교통망의 구축 못지않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
적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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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1) 투자목표 설정
◦ 재원제약하에서 SOC 부문간, 부문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 효율성
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교통체계(Integrated Transport System)의 구축
◦ 국가경영 목표와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교통투자정책 
수립
◦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제반 SOC 시설들을 적기에, 충분히, 효
율적으로 공급
2) SOC 투자의 장기 기본방향
◦ 수단간 합리적인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하고 SOC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투자효
율성을 극대화하며 동시에 지역균형개발 효과를 충분히 고려
- 불요불급한 사업의 취소․연기 및 중복투자사업의 과감한 조정
◦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국가경쟁력 강화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공기 내에 완공하
고 개별사업의 경우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투자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유도
◦ 교통시설 투자사업과 병행하여 ITS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지원, 교통정보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운영효율화를 통한 교통시설의 이용극대화 도모
◦ 새로운 정책목표로 대두되는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강화 및 스톡증가에 대비한 유지․
보수 예산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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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기 SOC 투자정책기조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기간교통망의 효율적인 구축
- 투자재원, 장래수요, 연계수송 등을 감안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간교통시설
의 체계적․종합적인 확충
- 수단간 특성과 기능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송분담구조의 설정
◦ 대도시권에 대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의 적정한 관리
- 대도시권의 공간적 확산에 따른 통행수요의 광역화에 대비하여 광역전철망을 합리적
으로 확충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 교통혼잡지역에의 승용차 진입억제 등 교통수요의 억제 및 분산조정
◦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절감형 물류체계 구축
- 물류흐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거점물류시설의 확충
-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등 물류운영체계의 개선
◦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존 교통체계의 운영효율 증대
- 적은 투자로 교통개선효과가 큰 첨단교통운영체계 개발․보급(ITS, 위성항행체계, 해
상교통관제체계 등)
- 교통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신교통수단 개발
◦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질적 교통수단의 추구
- 교통안전시설 확충, 환경친화적 교통체계구축 등 국민의 생명보호와 삶의 질적 향상
을 위한 교통체계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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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투자 정책방향
(1) 도로부문 투자방향
가. 도로투자를 지역간 도로위주에서 국대도 등 도시부 도로로 투자 전환
◦ 지역간 : 도시부의 투자비중이 현행 9:1에서 점진적으로 도시부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대한 투자 증액
- 도시부 도로의 혼잡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도시도로망체계 개선사업 시행
  ∙ 주요대상 : 연담도시 연결도로, 광역시순환도로, 고속도로 진입도로 등
◦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하
고 체계적으로 노선 건설
※ 이들 사업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고 이외에도 민자를 적극유치
나. 선별적 집중투자와 신규사업의 축소
① 고속도로
◦ 서해안, 중앙, 대전-진주 등 주요축이 완공되었고, 지역간 도로인 국도가 상당부분 완성
된 점을 감안하여 구축속도를 조절(Slow-down)
- 현재 건설중인 고속도로(1,399km, 잔액 25.3조)에 매년 2.5～3조원(국고+도공) 투자
로 2010년경 4,000km 수준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개발을 유도․선도하여 
국가 경영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
※ 특히 동해안 고속도로의 조기건설로 서해안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와 함께 연안축
을 완결하여 균형발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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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 투자수준(2.5～3조원)을 유지하되,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추진
- 계속사업 : 교통분산,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단거리 동서축을 집중투자하고, 기타사업
은 공기연장(1～2년)
- 신규사업 최소화 및 시급성이 적은 구간(전주 ­ 광양, 주문진 ­ 속초, 경주 ­ 언양 등) 
선보상 기간연장(1년→2～3년)
② 국도건설
◦ 완공위주 투자로 사업건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혼잡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 집중투자
- 계속사업 : 시급성이 덜한 사업의 공기를 1～2년 연장
- 신규사업 : 선보상 기간을 1년에서 최대3년까지 확대하고, 착공은 대폭적으로 축소
③ 국도대체 우회도로
◦ 도시부 교통해소를 위하여 대폭 증액하되, 신규사업을 축소하고, 계속사업의 조기완공
을 위한 적정공사비 반영
- 계속사업 : 계획기간내 완공 위주로 선별적 집중투자 필요
- 신규사업 : 선보상이 시행된 사업만 신규 착공하여 신규착공 시기를 순연
다. 안전개선 사업의 집중투자로 도로 교통사고의 대폭 감축추진
◦ 도로안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plan)이 차질 없이 이행 가능하도록 하여 현행 사망
자수 5.5인/만대(‘01년 기준)을 대폭적으로 축소
◦ 사고다발 국도구간의 일괄 개선 및 위험, 굴곡도로를 터널로 대체하는 등 안전개선사업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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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공급과 함께 기존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VMS 등
    ITS 사업의 적극추진과 함께 스톡 증가에 대비한 유지보수투자 비중 증대
◦ 대전이북지역 고속도로 우회국도 ITS 구축에 이어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 교차로 개선, 횡단 입체시설, 오르막차로 설치 등 병목지점개선 사업의 적극추진으로 투
자효율 증대
◦ 현행 도로예산의 12.5% 수준의 유지보수비를 단계적으로 확충
<표 2> 각국별 도로유지보수 비율
국명 조사연도 도로연장(㎞) 도로건설비 A(억원)
유지관리비 B
(억원)
유지관리비
구성율 B/A
미국 1997 6,348,227 977,132 253,513 0.26
일본 1996 1,147,532 836,316 154,180 0.18
영국 1992  371,545  74,464  36,062 0.48
(2) 철도부문 투자방향
◦ 고속철도는 경부․호남선 등 주요 간선축을 중심으로 집중투자
- 경부고속철도
  ∙ 서울～부산간을 2시간대에 운행하는 고속철도를 2010년까지 건설하여 경부선 수
송능력을 2.8배 이상 증가
* 1단계 : 서울-대구 간 신선건설, 대구-부산 간은 기존선을 전철화하여 2004. 
4월 운행
* 2단계 : 대전․대구 도심구간 및 대구-부산 구간 신선건설은 2004년에 착공하
여 2010년 완공
  ∙ 고속철도 완공 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위주로 운영하여 철도의 화물수송능력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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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증대
* 경부선의 컨테이너 수송능력(TEU/년) : 39만 → 300만
- 호남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맞추어 호남선 전철화사업을 마무리하여 호남선에도 고속철
도차량 운행
  ∙ 서해안축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목포간 고속철도 건설을 장기적으로 검토
◦ 일반철도는 수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간철도를 확충하고 복선화․전철화 등 기존 노
선의 수송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철도부문 종합투자계획 내에서도 사업우선순위
가 높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함.
- 경부․호남․전라선 등 주요 간선철도의 병목․애로구간을 해소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 경부선 최대 애로구간인 수원 ­ 천안간 55.6km 2복선 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른 선
로용량 증대에 발맞추어 천안 ­ 조치원 32.7km 전철화 사업도 조기완공토록 함.
- 기존 철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선화, 전철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로위주
의 화물수송체계를 철도중심의 국가기간효율수송체계로 전환
  ∙ 복선화율 : 32→78%, 전철화율 : 21→86%로 대폭 확충
* 철도의 전철화시, 수송능력 40% 증대, 동력비 25% 절감 가능
- 기존 간선철도는 기본적으로 고속철도 신선과 연계하여 고속철도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개량 및 전철화
- 수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산업철도망의 확충
  ∙ 수출업 차원의 철도수송을 위한 항만 인입철도의 조기 건설추진(광양, 가덕항 등)
-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을 위하여 남북철도 연결 및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기반
조성
  ∙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 등 군사분계선까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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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시 수도권의 혼잡완화를 위한 우회노선 확충
◦ 광역철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
- 대도시권 주변 주요 도시를 광역철도로 연결하고 직행열차를 도입하여 철도의 대도시
권 수송분담률 제고
  ∙ (‘99년) 20% → (2020년) 40%
- 기존 방사형 광역철도망을 정비 및 확충하고, 위성도시간을 연결하는 환상형 철도망
을 중장기적으로 구축 검토
◦ 도시철도사업의 선별적 지원
- 지자체의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도시철도사업에 의한 지자체 재
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비율을 중량전철, 경량전철, 노면전차 등 
차량시스템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항만부문 투자방향
◦ 메가허브포트(Mega Hub Port)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에 대비한 중심 항만(부산신항, 
광양항) 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경쟁국은 항만인프라 대대적 확충
  ∙ 중국화물 선점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항만을 집중 개발중
 <표 3>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 시설현황 및 개발계획
구분 홍콩 싱가포르 부산 카오슝 고베 상해 광양
현 선석수(컨테이너) 22 41 21 27 37 22 8
'02 처리량(만TEU) 1,860 1,680 945 849 200 861 113
확충계획(추가) 23 39 25 23 10 5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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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해항이 우리의 실질적인 경쟁항만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일본도 “수퍼중추항
만 육성계획”을 수립('02. 7), 중심항만 경쟁에 적극 참여
-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은 ‘92년 이후 200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4.8% 증가하였
고, 환적물동량(T/S)은 연평균 39%의 높은 증가율 기록
  ∙ 2002년 컨테이너 처리물량은 1,189만TEU이고, 환적물동량은 420만TEU임
  ∙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2～2011년까지 연평균 10.7%, 환적물동량은 
13.5% 증가 예측(2011년 총 컨테이너 물동량은 2,967만TEU, 환적물동량은 1,318
만TEU로 예측)
  ∙ 2011년 중국환적물동량 764만TEU 유치
  ∙ 이는 중국 총 컨테이너 물동량(홍콩 제외)의 5% 수준임
  ∙ 우리나라 항만의 탁월한 지리적 여건 및 충분한 시설확보로 중심항만 선정시 북중
국 화물의 선호도 등을 감안할 때 5% 정도의 중국물량 유치는 가능함
◦ 항만배후단지를 국제적인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
- 항만배후단지를 생산, 유통, 무역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
여 국제물류의 거점기지로 육성
  ∙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도록 유도하고
  ∙ 2013년까지 부산신항-광양항에 232만평의 종합국제물류단지 개발
  ∙ 부산신항(22만평)과 광양항(59만평) 배후부지 조기 공급 추진
-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임대료 감면 및 협상을 통한 정책요율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항만 배후단지 조성 추진
  ∙ 내 ­ 외국기업 동등혜택으로 선진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와 함께 내국인 국제물류기
업 적극 육성
  ∙ 항만배후단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하여 종합개발계획 수립 필요
◦ 항만과 연계한 배후 수송망 조기 확보
- 항만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도로, 철도 등 배후교통망 시설을 적기에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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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 절감 도모
  ∙ 부산신항 조기개항('06. 1)에 대비하여 가덕↔김해간(22.9㎞)도로 적기 확보 필요
  ∙ 배후도로 2단계 사업(가덕↔밀양간 38.7㎞)은 '11년까지 확보를 위하여 조기 추진
방안 강구 필요(예비타당성조사 요청 : '03하반기)
  ∙ 부산신항 배후철도(가덕↔삼랑진 38.8㎞) 1단계 사업 완료('08)까지 인입철도(제도 
단선)을 건설하여 철도 수송망 조기 확보
  ∙ 광양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배후수송시설 적기 건설 추진 필요
◦ 제한된 재원하에서 항만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
- 현재 계획된 모든 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능력이나 민자동원 가능성의 한
계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투자의 총체적 규모와 기간배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거시경제 운용면
을 고려,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의 우선순위에 의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이러한 전제에서 검토할 때 신항만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해서
는 시설확보율, 체선율, 투자효율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4) 공항부문 투자방향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에 의한 공항개발 추진
- 항공부문은 2004년도 경부고속철도 개통 및 호남선 전철화 완료에 의해 직접적인 영
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경부축의 대구, 부산, 울산, 포항 노선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 호남축의 광주, 목포, 군산, (김제) 노선수요 감소도 예상되므로 
  ∙ 따라서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 국내공항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가 필요
- 신규 공항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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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매입 단계인 김제공항 등에 대해서는 비록 사업추진 중이라도 Zero ­ base에서 개
발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 투자로 동북아 Hub 공항으로서
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세자유지역 구축을 뒷받침하도록 함
◦ 기존 공항의 안전성 확보
- 신규 공항개발 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확보에 중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시설 점검(Audit)을 위해 국제기준에 미흡한 공항시
설의 개선․보강
  ∙ ICAO에서는 국제선이 취항하는 모든 회원국 공항들은 2003년 12월 27일까지 공
항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항들도 반드시 국제권고사항과 상호 다른 차이점을 사전에 
ICAO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항인증도 제시된 기간내 마무리하여야만 함
- 기존 공항시설의 활용을 최대화하고 국제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기착륙시설, 
공항안전시설 등을 대폭 개선하고 안전점검 기능을 강화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초시설의 보강 및 현대화
  ∙ 관제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공역개선 및 신관제시스템 도입
  ∙ 항공기 충돌방지시스템 및 공항의 보안시스템 구축 등
◦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경항공기 운항 유도
- 고속철도 개통 및 고속도로망의 정비 등으로 기존 지방공항의 수요가 지속 감소하여 
대형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기존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별 항공수요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중단기적으로는 
기존 유휴화된 공항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수요에 적합한 소규모 경비
행장 건설을 검토
◦ 공항접근 연계 교통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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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의 접근시스템을 개선하여 항공교통과 타 교통수단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하여 공생하는 전략이 요구됨
◦ 공항시설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
- 현재까지의 공항시설 확충으로 양적인 조건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
되나, 시설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시설의 질적인 개선과 더불어 안전, 서비스 제고 등에 역점을 두
어야 함
  ∙ 지금까지는 공항의 기본시설 위주로 확충이 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시설의 질적 수
준을 향상시키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항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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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북아 협력시대를 위한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방안 
이상준 연구위원
1.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필요성
2.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기본방향
3. 핵문제 해결과 연계된 인프라 개발 협력 추진
4. 경제특구 중심의 단계적인 인프라 개발 협력 추진
5.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경제협력과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의미
◦ 동북아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
는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
- 단절된 한반도 육상인프라의 복원과 낙후된 북한 인프라의 확충은 동북아경제협력 활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임 
- 한반도횡단철도와 TCR, TSR의 연계를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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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은 동북아경제협력의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임  
-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을 매개로 하여 남북경제의 공동발전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
화를 실현해 갈 수 있음
◦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측면에서도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
북협력이 필요
-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생산력의 회복이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의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임
- 따라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은 북한 경제의 성공적인 개혁․개방과 이를 기
반으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우리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전략과 남북경협 발전 측면에서 인프라 개발협력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임
-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사업 등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임
◦ 우리 정부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축을 따라 개성, 금강산, 남포, 원산, 신의주, 청진 
지역 등을 단계적으로 교류협력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남북경협 전략을 갖고 있음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거점 개발 전략
∙ 남북 경협거점 개발과 물류․정보통신망 연결을 상호 연계하여 입체적․단계적
으로 추진, 확대(점 → 선 → 면)
∙ 경의선축선에서는 개성 → 남포 → 신의주를 축으로 하는 거점 개발을 추진
∙ 동해선축에서는 금강산 → 통천․원산 → 나진․선봉을 축으로 하는 거점 개발
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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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실태 및 과제
(1)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 현재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2. 8. 30, 서울)의 합의에 따라 경의선 철도연
결(24km), 도로연결(17.1km)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
- 동해선 철도연결(1단계 27km)와 도로연결(14.2km) 공사도 추진되고 있음
<표 1>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사업의 개요
구  분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 도로연결  철도연결 도로연결
사업구간
문산 ­ 분계선 ­ 
개성 24km
(도라산역 ­ 개성: 
13.8km)
통일대교 북단 ­ 
군사분계선 ­ 개성 
17.1km
(도라산역 ­ 개성: 
13.8km)
1단계: 저진 ­ 분계선 
(9km) 및 분계선 ­ 
온정리(18km) 등 
27km
2단계:강릉 ­ 저진 
118km
송현리 ­ 고성 
14.2km
추진현황
(2004.2)
남측구간 공사완료
북측구간 노반공사 
완료, 궤도부설중
남측구간 공사완료
북측구간 노반공사 
완료
남측구간 
노반공사진행중
북측구간 노반공사 
완료, 궤도부설중
남측구간 
노반공사진행중
북측구간
노반공사 완료
사업내용 단선철도 건설 4차선 도로(폭 20m)건설 단선철도 건설
4차선 도로
(폭 20m)건설
- 경의선 도라산 역에 2003년 12월 남북출입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향후 남북간의 인
적물적 교류 승인업무와 대북 협의 및 연락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2004년 상반기중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마무리 단계인 신호․통신․전
력계통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2004년 상반기중 남북간 도로연결에 맞춰 차량운행 사무소도 설치, 운영될 
예정임
- 현재 2004년 말까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가 종료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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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구간
       자료: 통일부. 2003.「통일백서 2003」. p170.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사업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서해안과 동해안의 기간교통망을 
확충하고 TCR, TSR과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큼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사업 등 한반도 종단철도의 확충은 단순히 교통시설 확충
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새로운 인프라를 공
유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음
(2) 개성공단 건설사업 
◦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공동
으로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에 3단계에 걸쳐 80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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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로 100만평 규모의 중소기업공단이 조성될 예정임
◦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고 이 지역을 남북협력을 통한 경제특구
로 개발할 계획임 
◦ 이 사업은 향후 북한이 추진할 다른 경제특구의 개발 전망을 가늠케 할 중요한 시험무대
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본격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사업임 
◦ 남북 양측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회의(2003년 11월)에서 2004년 상반기 안으로 1
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개성공단개발은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2004년 상반
기 중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이 완료되면 공단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개성공단 개발계획
구  분 면  적 유 치 업 종
만평 ㎢
제1공단 100 3.3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방, 완구, 양말
․식품(인삼가공 등), 음료
․전기, 전자 조립
․금속, 기계 조립
․기타
제2공단 300 9.9
․전기, 전자
․금속, 기계
․자동차 부품 및 조립
․정밀화학
․의약품, 화장품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제3공단 400 13.2
합  계 800 26.4
           자료 : 현대아산(주). 2001. 개성국제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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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은 2004년 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
택함으로써 개성공단의 본격적 개발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남북은 개성공단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공단관리기구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리고 개성공단에 직거래 확대 등 경제협력사업의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한 협의사
무소를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설하기로 합의하였음  
   
3)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과제   
◦ 군사안보현안문제의 해결 
- 2002년 말에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개성공단 개발 등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남북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긴장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남북인프라개발 협력은 한계
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 국제관계와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핵문제와 분리된 인프
라개발 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남북인프라 협력의 추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 의지와 자세
- 북한 당국은 대북 전력지원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실태조사 요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경의선 및 동해선의 북측구간 시설 정비와 TSR연결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우리측의 
현지실사가 필요 
- 실태조사 없이 대북 인프라 지원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
에 북한당국이 인프라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    
◦ 기존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당국간 이견 조정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북한측은 동해선 철도․도로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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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현실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의 우선 개통이 불
가피 함을 설득하고 있음
-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경우 북한측은 별도의 토지임대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입주기업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임대료 면제를 설득하고 있음
◦ 남북인프라 협력의 추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체계적 대처 
- 우리 정부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과 대북포용정책을 기본 정책기조로 
하여 지금까지 인프라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한 보다 
체계화된 준비가 미흡
- 종합적인 측면에서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계획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대북 인프라 협력에 대한 정책방향 및 정부 지원의 범
위, 원칙, 기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의선 철도연결사업의 경우 우리측 수도권 북부구간의 물동량 처리대책이 미흡해, 
동해선 철도연결사업의 경우도 우리측 남부지역부터 강릉구간까지 노선 확충대책 미흡
2.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기본방향 
1) 안보현안의 해결과 연계된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추진
◦ 향후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은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과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식량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핵문제와 무관하게 지
속되어야 하나 국가전략적 의미를 지니는 인프라부문의 지원은 안보문제의 해결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음
- 핵문제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북한의 인프라 개발 지원에 우리국민들의 지지
와 국제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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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북핵문제와 남북인프라 개발협력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인프라
개발협력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재건
미․북관계의 
개선
2)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경협의 발전단계에 맞는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추진
◦ 중단기에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경협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개발협력을 추진
- 에너지와 교통․물류 등 생산활동 정상화에 필요한 인프라와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 개발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
- 중단기적으로 인프라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문과 지역을 우선적인 협력대상
으로 지정하되 대외협력의 거점이 될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
◦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정착과 산업구조의 개편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북한 전역
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협력을 추진
<표 3>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단계적인 남북협력 
중   단   기 장        기
<경제특구중심의 인프라 개발>
-전력 및 석유지원관련시설 확보 
-항만수송에 필요한 교통․물류․통신시설 확
충(항만시설 보수, 항만배후물류시설 확충, 
직통 통신망 연결 등)
-육상연결교통망 확보
<전국적인 차원의 인프라 개발>
-전력생산 및 공급망 확충 
-남북간 육상연결교통로 확장 
-남북간의 통행, 통상,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광역 교통기반시설 확충 
-산업단지, 관광특구, 소프트웨어 단지 등 경제특
구중심의 국지적인 시범사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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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을 동북아물류중심 건설에 활용
◦ 한반도가 동북아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사업과 유라시아횡단철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 극동러시아 에너지개발과 남북에너지협력의 연계 추진 
◦ 북한의 인프라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국가들과의 협력 및 기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 
- 북한내 원산­두만강 구간의 철도 현대화에 22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EU 등이 공동으로 북한 철도 현대화와 TCR, TSR연계 사업
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EU 역시 TSR을 이용해 동북아와 유럽간의 물류운송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3. 핵문제 해결과 연계된 인프라 개발 협력 추진
◦ 현재 추진중인 경의․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과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예정
대로 추진하되 추가적인 인프라 개발 협력사업은 핵문제의 해결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 현재 6자회담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핵문제의 3단계 해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고 6자회담 참가국이 대북 안전보장 의사를 표명
- 2단계: 북한의 핵 폐기(동결 포함) 및 검증에 따른 관련국의 상응조치
- 3단계: 북한의 핵 폐기 완료 후 참가국들이 북한과 포괄적인 관계 개선
◦ 따라서 이러한 단계별로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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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에 북한 경제특구(개성, 금강산, 신의주, 나진․선봉)에 대한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및 기존 협력사업 지원(개성공단 전력 지원 추진,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시
범운영)
- 2단계에 북한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 추진, 개성공단 본격 개발, 경의․동해선 북측
구간 현대화추진
- 3단계에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본격적인 에너지․교통부문 협
력사업 추진
<표 4> 북한 핵문제 해결단계별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 추진 
단계구분 북한 핵문제의 해결 단계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 과제
1단계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및 기존 협력사업 지원
2단계 북한의 핵 폐기(동결 포함) 및 검증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 추진, 개성공단 본격 개발, 경의․동해선 북측구간 현대화계획 수립
3단계 북한의 핵 폐기 완료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본격적인 에너지․교통부문 협력사업 추진
4. 경제특구 중심의 단계적인 인프라 개발 협력 추진  
1) 중단기적으로 주요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 협력 추진 
◦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전력, 통신 등 관련인프라의 확
충이 필수적
◦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은 우선적으로 경제특구를 중심으
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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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현대화와 직접 연관이 있는 개성과 금강산지역의 인프라 확충
을 우선적으로 추진 
◦ 신의주와 나진․선봉의 경우에는 남북협력을 토대로 중국, 러시아 등 접경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향후 특구개발 추진 가능성이 있는 남포와 원산의 경우에는 이들 국가 외에 북핵문제와 
관련된 6자회담 참여국가들의 공동협력을 통해 인프라 개발을 추진
◦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획득될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이들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사업
을 통해 실현     
- 북한은 남포시를 원산시와 함께 ‘가공무역지대’로 지정할 것을 검토한 바 있음
- 북한은 최근 남포시의 항구구역과 와우도구역을 ‘남포특급시’로 지정 (2004. 1. 9)함
으로써 특구 추가지정 가능성이 높아졌음
◦ 특히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상에 위치한 주요 공업도시를 거점으로 내륙지역의 산업입지 
및 인프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측면에서 남포, 원산의 인프라 개발이 중요
<표 5>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과제
구     분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과제
기존 
경제특구
개성 경의선 철도․도로 확충, 개성공단 전력․가스공급, 통신망 확충, 용수확보(임진강)
금강산 동해선 철도․도로 확충, 통신망 확충
나진․선봉 나진항 배후 철도․도로망 확충, 선봉화력발전소 개보수
신의주 신의주항, 신의주공항 확충, 철도, 도로 확충
경제특구 
가능지역
남포  
남포항 배후 철도․도로망 확충,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컨테이
너부두개발, 평양화력발전소, 미림갑문, 봉화갑문, 남강수력발전소 
개보수
원산 원산항 배후 철도․도로망 확충,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부두개발, 장진강, 부전강수력발전소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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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북한의 경제특구 및 추가 경제특구 예상지역
나진선봉선
개성
남포
신의주
금강산
원산
2) 장기적으로 경제특구와 주변지역의 연계 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발 협력 추진 
◦ 장기적으로 경제특구와 주변지역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구도와 방식으로 북한의 인프
라 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진 
◦ 기존의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나진 ­ 선봉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와 
연계해서 주요 배후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추진
- 이 경우 서해안지역의 경우는 개성­남포­신의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개발을 도모하
고 동해안지역의 경우는 원산 ­ 청진 ­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개발을 추진
- 이러한 인프라개발 협력구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경협의 공간적 기본 
구도와도 일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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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
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 남북한과 6자회담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추진 
◦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이 안정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인프라협
력에 대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종합계획 수립은 장기적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개발 추진의 중요
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의 인프라 개발 실태 및 과제
- 단계별 인프라 개발 계획 및 주요 사업
-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체 구성
◦ 종합계획에 포함될 주요 사업에는 인프라 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및 기술자교육훈련, 환
경정비사업, 공동연구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음  
2) 우리 정부차원에서 ‘남북인프라협력기획단(가칭)’ 구성   
◦ 남북한정부의 인프라협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정부차원의 
에서 북한의 산업인프라개발에 대한 지원 기준과 범위 그리고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개발 등 협력사업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대책 수립보다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교통, 에너지, 통신 
등 각 부문을 총괄한 종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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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프라관련 부처와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범정부적 차원의 '남북인프라협력기획단(가칭)을 구성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임
진강 수해방지사업, 임남댐관련 협력사업 등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협력사
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수립 
-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의 산업인프라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방향을 수립
-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산업인프라 개발의 우선순위, 정부지원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
- 통일부, 재경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국토연
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들로 기구 구성
- 이러한 별도의 기구 구성을 통해 정부의 대북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종합적
인 대책 수립 등 관련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정부의 대북 인프라 지원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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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재조명 :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역할
김흥수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 함정림 전문위원
1. 문제의 제기
2. 민간투자사업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현주소
3.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외국의 사례
4. 우리에 대한 시사점: 민간투자사업의 재조명
1. 문제의 제기
◦ '99년 민간투자법 개정 이후 지난 5년간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교통 인프라 시설을 중
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음
◦ 한편 해외에서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저소득층과 지역
개발을 지원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행정수도이전, 국가균형발전, 정부 혁신과 지방분권 등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
는 시점에 민간투자사업의 지역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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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97년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의 붕괴와 저소득층의 증가 역시 Pro­Poor 모델의 민간
투자사업의 도입을 살펴볼 충분한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현주소를 점
검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해외민간투자사업의 사례와 Pro­Poor형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민간투자사업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현주소
1) 인프라 민간투자와 지역 개발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목적은 크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공공시설
을 조달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됨
- 최근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민간부문의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로 그 개념을 확장하는 경향이 강함
- 이러한 추세는 인프라 시설의 공급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넘어 이를 통해 빈곤 퇴치 
그리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해
석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이 영국 등 몇몇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150여 개
국1)에서 민간투자사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
세임
◦ 특히 UN, World Bank, UNDP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저개발 지역을 지
원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수단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음
1)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Directions for the World Bank Group, 2002.4 p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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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개발국가(Least Developed Country)의 경우 도로, 통신 등의 현대적인 인프라시설
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상수․하수 등의 기초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기구들의 이러한 접근은 오랫동안 해
결되지 못했던 세계 빈곤퇴치 문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2)
<표 1> 인프라 민간투자시설과 지역개발 효과 
 
직접적 효과
저개발지역 개인의 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
간접적 효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소득 수준 향상
- 고용 창출
- 기본적인 생필품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인적자원의 효율화
- 각종 취약성 완화
- 물류비용 절감
- 민간 기업에 대해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 고용 창출
-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비용 절감
- 재화 및 서비스 공급 확대
자료 : Mechanisms for Addressing Pro-poor Issues in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Nigel C. Rayner
2) 인프라 민간투자에 대한 한국의 시각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한다며 지난 5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시설의 
공급이라는 협의의 정의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국가관리사업의 대부분이 교통 인프라 시설 중심이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이며 지역
적으로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음
- 자체관리사업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높은 수준의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힘입어 환경시설이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추진중임
-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중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도시공원, 박물관, 관광지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2)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 참조(www.un.org/millenium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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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추진은 매우 미비하거나 전무한 상태임
- 이는 곧 민간투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입
증하고 있는 것임
◦ 물론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저소득층 지원의 간접적인 효과는 있음
- 정부재정 중 대도시권에 투입될 소요가 민간자본으로 충당되면 그 부분을 여타 지역
에 투입할 여력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지역 지원 효과는 있을 수 있음
- 환경시설 또한 혜택을 지역주민이 향유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료는 주민이 직접 부담
하지 아니하고 지방정부에서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의미는 있음3)
- 사업계획서 평가시 지역 기반 업체가 참여하였을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을 활용하는 
예도 있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이 지역개발 활성화와 저소
득층 지원을 직접적인 목표로 추진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본고는 지역개발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된 해외 민간투자사업 사례
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사점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함
-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나아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장치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면 최근에 
NGO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특혜 시비 등을 불식할 수 있는 좋은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지역주민은 하수도세와 쓰레기봉투를 통해 일부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나 이는 실제 처리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차액은 지방정부에서 재정지원으로 분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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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민간투자사업 : 외국의 사례
1) 영국 지방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1) 일반 사항
◦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은 흔히 런던 지하철, 해저터널 등으로 대표되고 있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학교, 병원, 경찰서, 도서관, 법원, 요양시설 등의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추
진되고 있으며 이들이 영국 민간투자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그림 1>은 운영중인 민간투자사업을 시설별로 분류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과 하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의료분야 및 학교 
등이 총 사업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 영국 민간투자사업 현황 : 시설별 분류
    
의 료 분 야
( 1 5 3 )
학 교  ( 2 3 9 )
교 통  ( 2 3 )
소 방 서  및  경 찰
서  ( 3 4 )
교 도 소  ( 1 3 )
상 하 수 도  ( 1 2 )
기 타  ( 1 6 7 )
              ※ 1. PFI: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HM Treasury, 2003.7.
                 2. 완공사업 기준이며 기타 사업에는 군사, 레져, 문화, 주택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그림 2>의 지역별 민간투자사업 분포는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이 런던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영국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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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활발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각 프로젝
트의 주체가 된 지방 정부 및 정부 기관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임
- 즉, 지방정부, 경찰 당국, 보건 당국 등의 독립 기관이 최소한의 중앙정부의 통제 하
에서 자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일선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임
<그림 2>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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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PFI :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HM Treasury, 2003.7.
      2. 런던의 경우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으로 런던지역 프로젝트 비용의 약 80%를 차지하는 London Underground
를 제외한 수치임
(2) 사례 연구: Colfox School, Dorset
◦ 의의
- 1997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한 이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초기 PFI 
사업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 PFI가 적용된 최초의 프로젝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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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추진 배경
- Dorset 지방의 Bridport에 위치한 Colfox School은 1956년에 설립된 11-18학년 대상
의 중등학교로 총 6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그러나 공사 수주 회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개교 당시부터 
학생을 초과 수용해야 했음
- 이후 부적절한 초기 설계 및 공사, 학생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1999년에는 1000명 
이상의 학생을 교육해야 했고 이에 따라 임시 건물 등을 활용하였으나 유지비용이 과
다하였음
- 당시 상황으로는 적절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Dorset 
지방 의회(Dorset County Council, 이하 DCC)는 이 문제를 시급한 안건으로 상정하
였고 1995년 영국의 교육노동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이
하 DfEE) 및 의회 내의 PFI 이사회(Private Finance Panel Executive, 이하 PFPE)
와의 협의를 통해 PFI 방식을 통한 학교 확장을 결정함 
◦ 프로젝트 개요
- 정부측 참여자 : DCC, DfEE, PFPE, Colfox 학교
- 목표
  ∙ 1999년 현재 학생수에 적절한 규모의 학교 건물 신축 및 운영
  ∙ 학교에서 제시한 성과(Output Specification)를 만족하는 계약 이행 및 VFM 
(Value for Money) 창출
  ∙ 학교의 독립성과 특성을 유지할 능력을 보유한 신뢰성 있는 파트너와의 장기 계약
  ∙ 설계, 공사, 재원 조달 및 운영(DBFO) 관련 위험 이전  
- 주요 계약 내용
  ∙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학교 건물을 철거한 후 30년간 1,06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건물 조달과 관련한 설계, 공사, 재원 조달 및 운영을 담당함
  ∙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는 학교가 완공되어 급식, 청소, 설비, 학교 건물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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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의 유지 보수, 보안, IT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서 시작되
어 연간 지불됨
  ∙ DCC는 사업시행자와 계약 이외에도 DfEE와 Colfox 학교와 각각 재정지원과 사용
료 지불에 대한 계약을 채결함
  ∙ 교육과,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 수 예측에 대한 위험은 사업시행자에 이전 되지 않
으며 계속 학교와 DCC에서 분담함
◦ 시사점
- 영국에서 첫 PFI 사업이 시행된 것이 1987년임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활성화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이 프로젝트 역시 초기에는 재정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작스런 지방 정부 조
직 변화로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민자사업으로 변경되어 추
진되었음
-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관련 프로젝트는 이 사업 이후 6년간 현재까지 약 
240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학교 혹은 교육 관련 프로젝트는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민간 기업에게도 새로운 분야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됨
2) 마닐라 상수 프로젝트
◦ 의의
- 정부, 민간, NGO 그리고 지역 사회의 창의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혜택
을 창출함
◦ 프로젝트 추진 배경
- 최근 조사에 의하면 마닐라의 990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 중 28만여 가구가 
빈곤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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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범죄 집단이나 불법적인 판매상들로부터 질이 낮은 물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그 가격 수준이 너무 높아 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총 가계수입의 12%에 달하기도 함
- 또한 마닐라 상하수 담당 기구(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 
이하 MWSS)는 정치적 사유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날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음
◦ 프로젝트 개요
- 마닐라 동부와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25년간의 양허계약 체결
  ∙ 서부지역 사업시행자: Manila Water Company(출자자 ­Anala and International 
Water)
  ∙ 동부지역 사업시행자: Maynilad Water Service(출자자 ­ Benpres, Ondeo)
-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2000년까지 24시간 서비스 공급
  ∙ 2001년까지 동부 지역 77%, 서부 지역 87% 그리고 2011년까지 각각 95%와 98%의 
상수 공급률 달성
- 양허 계약 결과 최고  $ 0.17/㎥ 까기 상승했던 상수 비용을 동부 지역은 $ 0.046/㎥, 
서부지역은 $ 0.10/㎥까지 인하함
◦ 시사점
- 이 프로젝트는 목표연도인 2000년까지 24시간 서비스를 달성하지 못했고, 동부 지역
의 경우 너무 낮은 사용료로 인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는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빈곤층을 고려한 상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
- 사업자는 투자비용 회수를 위하여 상수 설치비를 부담할 수 없는 빈민지역의 경우 일
정 인구수마다 공공 급수탑을 설치하고 그 비용과 유지를 지역사회에서 분담시키거
나, 공동 상수도제도를 고안하여 2～5가구가 한 개의 급수시설을 공유하여 설치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함
194  제2부­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
- 비록 상수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한시적인 것이었지만, 지역 주민
을 기반으로 한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
4. 우리에 대한 시사점: 민간투자사업의 재조명
1) 시사점
◦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국가 경쟁력 도약에 발판으로 
활용하는 성장 중심형 민간투자사업과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둔 Pro­Poor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전통적인 개념의 인프라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 
병원, 문화시설, 레저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며,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
- 개도국의 경우 지역개발 촉진과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기초 인프라 공
급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 중심형 민간투자사업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다
양한 형태의 민자사업을 추진하므로써 Pro-Poor형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을 모두 활용
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사업은 대규모 사업과 달리 국가 경제력 제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
나, 반면 이들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기초 인프라 시
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과학
관 등의 시설은 인적자원의 개발이 곧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과 연관된다는 측면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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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Pro­Poor 방식의 민간투자에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
질 수 있겠으나,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 및 이에 따른 사회 저소득층의 
증가와 지역간 소득 편차의 확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
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 과거 개발연대에서 시행되었던 정부 주도의 새마을 운동이 보다 세련되고 민주적인 방식
으로 변모한 것이 바로 민자사업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은 UNESCAP(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에서도 성공적인 지역개발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빈곤퇴
치 및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정부 주도하에 민간의 
참여를 통해 조달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투
자사업의 좋은 선례를 제시하고 있음
- 새마을 운동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민­관의 파트너십보다는 정부의 주도하에 시
행됨에 따라 쌍방향(Bilateral)적인 접근이 부족했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효율성
이 떨어졌다는 단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지역개발 활성
화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임
- 그러나 민간제안방식의 활성화 등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이 민간 주도 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볼 때 비효율적인 정부의 계획 하에 지역개발이 남용되는 부작용보
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시설 확보 방안으
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임
◦ 민자사업의 수익성 확보 과제와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역할의 조화가 필요함
- 민간투자사업이 지역개발 활성화와 나아가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국 사례를 통하여 보았으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민자사업의 정의 상 사업자에게는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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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하는데 자칫 pro­poor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사업자가 나서지를 않거나 사업
이 추진되더라도 중도에 멈추는 사태가 우려됨
- 따라서 pro­poor 차원에서 추진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제공
되는 등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가 균형발전, 정부 혁신과 지방분권 등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이 시점에서 지역개발과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천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방향 
◦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적 편중과 일부 대단위 위주의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
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환경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용료 직접 지불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국민들이나 NGO 등에서 
반발을 자초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한편 영국이나 일본 등의 지자체 단위에서 소규모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
역 개발 사례에 초점을 맞추면서 민간투자사업의 개념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사회적 수
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바임
(1) 민간투자사업 추진체계 이원화
◦ 현재는 사업비나 시설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음
- 민간투자 제도가 조 단위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상세한 절
차를 규정하고 있어 보통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대략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시간
이 소요됨
- 법에서 요구하는 사업 제안서 혹은 사업계획서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소규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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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안서 작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됨
◦ 사업비 수준이 낮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원 조달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추진 절차와 제안서 작성 수준을 간소화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임
- 민간측은 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 정부 측 일선 담당자들은 점진적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지
자체의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지역개발 활성화와 pro­poor 목적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을 대신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  ’02년 법개정을 통해 초고속정보통신망, 지리정보체계, 과학관이 대상 시설로 신규 지
정됨으로써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종류는 총 36개임
-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시설이 SOC 시설의 범주에 속하는 시설로써 해외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시설들 즉, 병원, 학교, 교도소, 정부 청사, 경찰서, 소방서, 
전자정부 도입, 과학기술 개발4), 군사기술 도입 및 군사 훈련시설과는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음
- 물론 대상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행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공공
성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시설을 확대할 필요는 있음
◦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의회, 청사, 체육센터, 보건소 
등의 신축이 진행중에 있는데 BLT (Build­Lease­Transfer) 방식을 활용한다면 재정 
4) EU에서는 Galileo Project라고 하여 인공위성 개발 프로젝트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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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큰 재정 부담 없이 필요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
게 되어 활용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분야임5)
- 경찰서, 소방서 건물 신축과 장비 확보 역시 BLT 방식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며, 학교 
역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된다면 사교육 시설과 비교 하였을 때에도 경쟁력 있는 수
준의 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임
- 민영 교도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기 추진된 사례가 있으나, 이 때 민간투자제도를 
상당부분 참고 하였고 실제로 해외 많은 국가에서 민간투자제도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법 대상 시설로의 통합을 고려한다면 제도 운용상의 혼선을 줄이
고 시설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현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낮은 출산율과 여성 인력의 활용, 저소득층의 근로 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복지시설과 육아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3) 다양한 요금징수 방식(Billing System) 개발
◦ 유료 도로의 경우 해외 여러 국가에서 Shadow Toll 방식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아닌 정부에서 교통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시간 절약과 유
료 도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이 때 정부가 일정량의 통행량을 보장함으로써 운영수입보장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도 있으며, 특정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무료 통행을 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정부의 공공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음
- 정부가 사용료 지불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국고, 지방 양여금, 국세 혹은 
지방세, 차입금 등이 있으며, 프로젝트 참여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업시행자, 개발자, 
대주단도 특별세, 개발이익금 부담, 각종 수수료 등을 활용해서 사용료의 일정 부분
을 분담할 수 있음
5) 현재 영국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성의 신축 건물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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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통신, 전력의 경우 영국, 프랑스, 그리고 남아프리카등지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사전지불(Prepayment)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필요할 때마다 작
은 단위로 서비스 구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급상황을 방지하고 사용료를 쉽게 측정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획 있는 서비스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성과와 연계된 지불방식이 도입된다면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정부가 얻고자 하였던 정
책목표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안전장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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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통수요관리를 연계한 교통체계 효율성 증대방안
이훈기 책임연구원, 강승림 책임연구원
1. 교통수요관리의 필요성
2. 교통수요관리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3. 교통체계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교통수요관리의 필요성
(1) 교통수요와 교통공급의 불균형
◦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교통공급시설
(도로, 철도 등)의 부족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
는 실정임
- 서울시의 경우, 1989년~2001년 사이 도로면적의 연평균증가율은 1.7%인데 반해 자
동차 대수의 연평균증가율은 8.6%에 달하고 있음(<표 1> 참조)
- 때문에 자동차 평균통행속도는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1999년과 2000년 사
이에 서울시 도심의 평균통행속도는 21.2Km/h에서 18.5Km/h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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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시의 교통수요와 도로공급능력
1989년 1991년 1996년 2001년 연평균증가율
도로면적(Km2) 67.7 69.3 76.1 82.4 1.7
유효도로면적(Km2) 43.5 44.5 50.0 55.0 2.1
자동차대수(천대) 972 1,375 2,371 3,161 8.6
교통량(천대) 3,853 4,258 6,727 10,000 8.3
첨두시교통량(천대) 539 633 942 1,400 8.1
    출처 : 교통개발연구원(1996),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의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2) 교통시설 확충의 한계
◦ 가용용지의 부족, 토지보상비 부담, 재원부족 등으로 교통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교통시
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
- 2000년~2019년 사이 국가기관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약 330조원으로 매년 17
조원 정도를 필요로 하지만 중앙정부의 교통투자규모는 약 13조원에 그치고 있어 20
년간 20~30조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1)
(3) 사회적 비용의 급증
◦ 교통수요와 교통공급의 괴리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 에너지의 낭비, 대기오염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보건상의 문제, 국민경제 활동에 관련된 시간 낭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하루 606억원, 연간 22조원 (GDP의 3.7%)2)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1) 건설교통부 도로국, 2003, “중앙지방정부의 교통투자재원의 조달분담현황 및 개선방안”, 한일도로협력회의 국
제세미나 자료
2) 조선일보 200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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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선진생활양식으로 전환되어 승용차 보유 및 
이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도시교통여건은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가능
성은 매우 희박함
(4)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위한 촉매역할
◦ 대중교통육성정책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중교통이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으나 교통수요관리를 적절히 병행함으로 그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 미국 포틀랜드 경우, 대중교통 지향적 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후, 대도시 지역의 대중교통이용률이 오히려 1996년 7.3%에서 1998년 4.6%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음
- 프랑스 그레노블시의 경우, 대중교통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대와 운영비 
손실은 감축되었지만, 교통량을 감소시키지는 못했음
- 서울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 후에도 버스 승객수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3)
2. 교통수요관리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추진현황
◦ 7대 광역도시별로 교통수요관리기법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과 같이 도시규
모가 크면 클수록 다양한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3) 시정개발연구원, “버스전용차로 평가 및 개선방안”,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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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7대 광역도시 교통수요관리 시행현황
교통수요관리방안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승용차
이용
억제
혼잡통행료 ●
승용차부제운행 ● ● ● ● ● ● ●
도심주차상한제 ● ● ●
주차장유료화 ● ●
거주자우선주차제 ● ●
교통유발부담금 ● ● ● ● ● ●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 ●
교통혼잡관리구역 ●
대체
수단
유도
버스전용차로 ● ● ● ● ● ● ●
공영차고지조성 ● ●
자전거이용활성화 ● ● ● ● ● ●
    출처 : 황상규, 황기연(2000),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 혼잡통행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산1, 3호터널을 대상으로 1996년 11월7
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음
 - 시범실시 1년 후 남산1, 3호터널의 교통량은 13.6% 감소하였고 통행속도도 38.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혼잡통행료 시행도로의 첨두시 승용차 교통량은 29.6% 감소하였으며, 우회도로의 교
통량은 5.7% 증가했으나 통행속도는 오히려 15.5%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남산1, 3호 터널 시범실시 후 확대시행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제
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 승용차부제운행
◦ 1988년 서울올림픽 교통체증완화시책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효과가 우수해 승용차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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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자율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
◦ 성수대교 붕괴 이후 교통대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하여 1995년 2월
3일부터 4개월간 강제적 승용차부제 운행을 시행하였음
- 시행결과 98.7%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으며 교통량은 시행전후 6.95% 감소하였고 
통행속도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지나친 규제, 기회비용과다, 단속비용 등의 이유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쳐 자율적 승용차부제 운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커다란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3)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승용차 교통량을 감축시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시켜 주는 
방안이 1995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었음
-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연상면적 3,000m2 이상의 건물주이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여부에 따라 10~90%까지 경감해 주고 있음
- 2000년 참여건물은 총349개소로 약 7억 4,5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
되었음
◦ 1999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서울시 조례의 변경으로 감면조건이 완화되었으며 
2000년부터 공공시설물도 부과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4) 주차수요관리
◦ 주차수요관리방안으로 불법주정차단속, 공공기관 주차장의 유료화, 주차요금의 지속적
인 인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시외곽지역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설, 주차장상한제 
실시 등이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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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혼잡관리구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을 교통혼잡관리구역으로 지정
하여 종합적인 교통수요관리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별도 설정
 - 시장의 특별교통대책 마련, 시행을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
◦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혼잡관리구역을 시범운영중에 있음
2) 문제점
(1) 지엽적▪단편적 시행
◦ 현재 시행중인 교통수요관리방안은 지엽적이면 단편적인 것이 대부분으로 대상지역전체
의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음
- 예로 혼잡통행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주차요금정책은 지엽적이며 단편적으로 시행
되고 있어 대상지역의 전체 교통흐름에 커다란 개선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음
◦ 특히 광역도시의 경우 생활권이 광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내에
만 국한되어 광역적 차원의 교통수요관리방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광역적 차원에서의 실
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타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 교통수요관리는 자동차 교통을 억제 혹은 관리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도입효과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자동차 교통에서 타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타 교통정책이나 토지
이용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의도한 대로의 효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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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관계로 설명하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편리함과 안락
함을 추구하여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반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에너
지의 낭비와 공해를 야기하는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교통정책은 서로 상반된 이용자 편의와 사회적 이익 추구에서 적절
한 균형점을 찾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승용차 
이용 관리(수요관리차원의 개인 교통수단의 억제)에 따른 대체교통수단의 서비스 증
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의도한 대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3)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
◦ 교통수요관리 시행에 따른 교통현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결함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의 사회적 수용
성 확보가 어려워 효과 있는 정책의 확대가 지연되고 있음
(4) 관련 법제도 체계의 개선 필요
◦ 2002년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여 교통수요관리방안을 강화하
였음
 -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제도를 도입
◦ 하지만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리목표 설정, 규제범위 결정, 규
제조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법제도 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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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체계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1) 효율적이며 광역적인 교통수요절감형 교통정책으로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대 
◦ 개인교통수요의 감소효과로 교통혼잡 완화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도로망 용량의 증대효과로 교통흐름의 개선
(2) 관련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 교통체계의 구축
◦ 승용차 이용의 감소와 함께 대중교통 및 비동력교통수단과 같은 친환경적 교통수단의 
이용촉진
◦ 토지이용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개
발의 계기로 작용
◦ 관련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교통수요관리 시행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일본 오사카의 경우 혼잡통행료 실시에 따른 수입을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활용한다
는 조건하에 60% 이상의 이용자가 혼잡통행료 도입에 찬성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3) ITS를 활용한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적극 추진
◦ ITS기술과 교통수요관리방안을 연계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카풀이나 자동차 
공동이용(car sharing)과 같은 자동차 활용방안을 제고함
◦ 동적교통정보를 활용하여 Park­and­Ride시스템 및 동적인 혼잡통행료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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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적 교통수요관리 시행을 위한 법제도 체계의 개선 
◦ 다양한 교통수요관리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 법제도 체계의 개선
◦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 체계의 개선
2) 추진전략
(1) 광역체계에 부합하는 교통수요관리방안 추진
◦ 광역체계에 부합하는 교통수요관리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교통행정기구의 
개편과 역할조정이 시급함
- 현재 교통수요관리는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이고 단편적일 수밖
에 없으며 이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음
- 때문에 광역적 차원에서 교통수요관리방안을 통합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광역교통
행정기구의 개편과 역할조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광역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여 그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
하거나 현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광역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여야 함4)
◦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로 도로망 용량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함
- 비효율적인 교통수요패턴은 도로망 용량을 감소시켜 왔기 때문에 교통수요관리를 통
해 교통수요패턴을 재조정함으로 도로망 용량을 증대할 수 있음
- <그림 1>에서 (가)는 기종점 교통량이 도심에 집중할수록 도로망 용량이 감소하며 
(나)는 기종점 교통량이 첨두시에 집중할수록 도로망 용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음
- 이는 효율적이며 광역적인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도로망 용량을 증대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임
4) 광역교통계획은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과에서 수립하고 있지만 수립내용을 살펴보면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
주차장, 공영차고지에 한정되고 있으며 교통수요관리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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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통수요패턴에 따른 도로망 용량의 변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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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적 교통수단과의 연계로 교통체계 효율성을 강화
◦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함
◦ 버스교통의 육성정책으로는,
- 버스노선을 다양화하고 간선 및 지선기능 등 버스노선의 기능을 체계적이며 효과적으
로 개편하여 버스의 신속성, 정시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야 함
  ∙ 생활권역내 주요 교통결절점을 연계순환하는 목적형 버스노선(통근․통학노선, 쇼
핑을 위한(재래시장, 대형쇼핑매장) 노선, 중심가 순환노선 등)을 도입하는 한편, 
수요 대응적인 버스노선 서비스를 제공함 
  ∙ 버스운행노선이 잘 연결되어 운행되도록 간선기능 노선과 지선기능 노선을 연계하
여 운행하는 한편, 간․지선으로 구분하고 주요 축별로 환승시설을 설치․운영함
- 도로, 교차로, 정류장에서의 버스우선처리를 통해 버스의 정시성 확보나 통행시간단
5) 이훈기(1998), “집계형 도로네트워크 퍼포먼스 함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균일패턴 도심10%집중
도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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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등 버스운행여건을 향상해야 함
  ∙ 승객의 수송효율과 도로의 수송용량을 높이기 위해 도로상에서 물리적․운영적으
로 버스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함
  ∙ 버스전용도로, 버스전용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역류버스전용차로, 가로변버스전
용차로 등)의 설치 등 
  ∙ 능동적으로 버스의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버스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버스가 교차
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연장시켜 주는 방법으로 버스의 
운행속도 저하를 방지하며 버스의 운행시간을 단축시켜줌
  ∙ 버스정류장의 적정 위치 선정 및 적정구간 확보를 통해 버스의 운행속도를 개선함 
- 버스차량의 고급화 및 저상화, 버스 안내정보 시스템 활성화 등 관련시설을 정비하고 
고급화하여 이용편의를 제고해야 함
- 다양한 교통수단간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정비를 통해 교통수단의 접근성과 교통체계
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주요 거점도시나 지역에 대규모 종합 환승시설의 설치를 통해 교통수단 이용에 대
한 다양성을 제공하고 정보의 교류 및 분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함
  ∙ 카풀 활성화 방안(다인승차량에 대한 우선정책) 및 환승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하
여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대중교통수단으로의 환승을 유도함
  ∙ 교통수단간에 연계․환승 기능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교통 연계체계와 집적화된 대
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
◦ 보행자 및 자전거교통의 육성정책으로는,
- 보행 및 자전거를 이용한 도심공간 조성 및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를 통행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장려함
- 보행자 도로 네트워크의 정비 및 트랜짓 몰(Transit Mall)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한 보
행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망 설치, 자전거 주차시설 마련 등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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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로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 강화
◦ 대중교통시설주변의 고밀도 토지이용개발로 승용차 이용절감형 교통수요패턴을 형성토
록 함
- 토지이용 및 교통정책을 통합함으로써 교통에너지의 소비를 감소하고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유도하여 도시의 친환경적인 기능을 제고함
- 도시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 교통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각종 도시개발계획
을 수립하는 한편, 도시계획, 토지이용, 건축과 연계한 주차 및 대중교통정책을 마련함
  ∙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부도심)으로 고용시설 및 기타 교통유발(활동)시설 
집중
  ∙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복합용도의 커뮤니티 개발(주거․상업․
업무․공공시설 등을 한 곳에 집중)
  ∙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 우선개발(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지역 내 목적지 간 보행친화적인 가로망 구축(대중교통센터와 연계하여 보행․자
전거에 대한 통행권 확보)
  ∙ 무차량 지대(car-free zone), 차량속도저감(traffic calming), 자전거 및 보행우선 
통행권에 관련한 정책마련
  ∙ 일정규모 이상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대형건축물(대형교통유발시설 등)의 계획 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시설과 연계방안 마련을 제도화
  ∙ 보행접근이 가능한 도시철도역 인근에는 건폐율․용적률의 상향조정을 강구하여, 
상대적으로 고밀도화를 유도
  ∙ 대단위 택지개발 또는 대형건물 건축시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
(4) ITS를 활용하여 교통수요관리의 효과 극대화
◦ 활동 및 이동계획에 관한 지원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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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태는 이용가능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하에 실현되기 때문에 활동시설의 정보와 
함께 교통정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 동적정보를 동반한 Park & Ride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함
- 도로혼잡은 요일, 시간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도로와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동적 혼잡통행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망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
-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의 실시간 상태변화에 따라 징수액을 변경하여 도심으로 유입하
는 교통량을 억제하여 교통망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
(5) 효율적 교통수요관리 시행을 위한 법제도 체계 개선
◦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모색함
-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중소도시의 개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신규개발이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시구조개선 및 국지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주변지역에 대해 교통량 유발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도
로의 확장, 신호등의 설치, 버스베이 설치 등을 요구하게 되고 이들이 대부분 사업
체에 의해 수용되어 지자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6)
  ∙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주요 개선사업 : 주변교차로 개설 확장 및 교차로 구조개선,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대중교통 개선, 보행시설 확충7)
-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사업(주택단지, 도로 등)을 시행할 때 이로부터 유발되는 
6) 신규사업이 일어날 경우 진입도로나 구내도로는 사업자가 설치하지만 사회기간시설(주변도로, 버스정류장시설 
등)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임
7) 교통영향평가서 분석 및 문제점 검토에 관한 연구, 심두보,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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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책을 마련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는 별도로 시․군 조례에 의해 ‘교통영향분석’ 제도의 신설
을 검토함
  ∙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및 사업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교통
영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첨부함
◦ 교통혼잡특별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를 개선토록 함
- 교통관리 방안(교통관리의 실행 절차) 결정 
  ∙ 교통특별관리구역제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교통혼잡요인별로 적절한 교통관리
방안이 제시(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함
  ∙ 형평성, 효과성, 수용성, 집행비용 등을 고려하여 규제범위(대상구역의 공간적 범
위, 관리대상 등)를 결정하는 한편, 교통수요관리 조치내용과 함께 목표기준이 결
정되어야 함
- 규제범위 결정 
  ∙ 대상구역의 공간적 범위 결정
  ∙ 규제대상건물 결정
  ∙ 규제대상통행 결정
- 구역지정
  ∙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수립함
- 교통수요관리조치의 내용에 대한 결정
  ∙ 교통개선조치 : 도로의 확장, 신교통수단의 건설, 교통체계관리, 접근관리, 도시설
계적 기법 적용 등 공급 및 운영개선 방안
  ∙ 규제조치 : 도착통행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주차관련 규제방안(주차요금할증, 주차
요금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주차가산금, 부제를 통한 주차장이용규제, 불법
주차단속, 주차장 공급규제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착․통과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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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일체의 승용차 진입규제방안 및 혼잡통행료 징수, 차량부제
운행 등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음
  ∙ 인센티브 부여 : 참여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교통수단 우선건설, 대
중교통서비스 개선, 저렴한 택배서비스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목표 설정
  ∙ 관리목표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및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수준, 가시적인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는 수준(가로평균속
도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
  ∙ 기준으로는 가로의 속도, 교통량, 밀도, 교차로 지체 등이 가능하지만, 측정의 용
이성, 일반시민의 이해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구간통행속도가 가장 적절함8)
- 구역해제
  ∙ 합리적인 교통관리목표의 설정과 함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해제 등 탄력적인 제
도의 운영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다양한 교통개선전략
  ∙ 면적인 교통관리를 위해서는 이동성과 더불어 접근성9)을 중시하는 교통관리가 보
완되어야 함
  ∙ 교통혼잡구역 내에서는 교통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승용차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대중교통과 보행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 접근관리 기법10), 교통수요관리 기법, 첨단교통관리, 사고관리, 교통진정기법 및 
도시설계 등의 기법 적용
8)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의 특정구역 지정기준과 교통혼잡지역 지정기준이 모두 속도기준을 사용하고 있으
며, 구역의 공간적 범위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음
9) 접근성은 구역 내 교통환경과 교통수요자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정해진 목적지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임 
10) 통과교통과 접근교통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간선도로의 소통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구역 내 보행자들의 안
정된 보행동선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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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분권화를 위한 도로정책의 전환과 추진방향
이춘용 연구위원
1. 도로정책의 현황과 여건변화
2. 도로정책 전환의 기본방향
3. 세부 추진방향
1. 도로정책의 현황과 여건변화
1) 논의의 관점
◦ 최근 국토균형발전, 중앙과 지방의 협력증진을 위한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 기반이 조성되어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 사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시작됨
◦ 이에 따른 도로부문의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은 국민소득 2만달러, 세계화시대에 대비하
고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대내외적인 여건 검토와 함께 
도로이용자 중심의 정책 수립,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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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도로부문의 지방분권(권한이양 등)이라는 목표하에 중앙과 지방의 도로 현
황과 여건변화를 중심으로 도로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단계적인 지방분권화 정책
의 추진과 병행하여 중앙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방향을 검토하였음
2) 현황
(1) 국토간선도로망 추진 현황
◦ 국토간선도로망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전국 대도시권간 대량의 고속 교통수요를 
대부분 처리하여 국가의 경제발전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국토의 골격망을 이루고 있음
◦ 국토간선도로망의 계획연장은 6,382km로 2002년말 현재 고속국도 2,778km, 일반국도
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45km가 사용중에 있으며, 공사중이거나 설계를 하고 있는 구
간은 2,313km이고 장래계획 구간은 1,245km임
<표 1> 국토간선도로망 구축현황
                                                                                           (단위 : km)
구 분 계획연장 사용중 공사중 설계 장래
계 6,381.9 2,823.1 968.8 1,344.9 1,245.1
고속국도 5,605.5 2,778 968.8 1,252.6 607.1
일반국도 775.4 45.1 - 92.3 638.0
   자료 :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03
◦ 국토간선도로망가운데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지방에
서는 고속국도로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중
에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는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과 지역낙후도, 지역의 요구, 예산조달 가
능 범위 등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
- 남북 2축 광주~완도 구간은 고속국도로 계획 변경, 동서 5축 당진~천안구간과 동서 
8축 함양~울산 구간은 고속국도로 검토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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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
◦ 중앙과 지방이 수립하는 도로정책 목표 설정, 계획수립, 건설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도
로등급별로 도로를 관리함에 따라 정책적인 연계성은 낮은 실정임
- 정책수립단계에서 국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을 토대로 중앙과 지
방이 각각 수립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방의 도로정비계획 수립시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정
부와 협의․승인 등 계획간의 연계 조정실적은 없음
◦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틀 아래 통상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지방의 정책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함
◦ 도로사업간에 사업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중앙과 지방이 동일한 교통축에 대하여 도로사
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높고, 고속도로 개통 후 IC에서 지방이 관리
하는 연결도로가 제때 정비되지 않아 신속한 이동이 곤란하고 상시 교통혼잡이 발생
(3) 도로부문 투자소요
◦ 전국 도로투자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을 합하여 약 16.5조원에 이르며, 중
앙정부(한국도로공사 부담 포함)가 9.9조원 지방에서 6.6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최근 
도로부문 투자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음
◦ 광역권개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도로부문의 투자비율은 총사업비의 약 38%
이며 이는 교통부문 사업비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부문의 투자소요는 지속적으
로 증가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2010년 계획목표인 광역권개발계획(수도권, 부산경남권 제외)의 총사업비는 127.8조
원, 교통부문 69.7조원, 도로부문 48.3조원 
- 태안군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총사업비 1.09조원)의 국비지원 요구액은 510억원이
며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 49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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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부 간선도로 지방에서 관리
◦ 인구,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간선도로는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가 최소한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간선도로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책이 미흡함
- 고속국도, 일반국도가 도시지역에 속할 경우 관리주체는 관할 시장이며 간선도로 확
충 및 정비에 대한 지방의 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광역교통시설은 2개 시․도를 연결하는 노
선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전철로 구분되며, 광역도로는 대부분 5～10km의 단구간으로 
광역적인 교통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 동계획에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의 간선도로 계획은 개별법인 도로법에서 추진을 
전제로 하여 지방도 이하의 도로만을 검토하고 있어 도시부 간선도로에 대한 획기적
인 개선대책이 시급함
◦ 도시내 통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간선도로의 소통능력이 낮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비용
은 2001년 국내총생산의 3.7%인 22.1조원에 이르고 있음
- 7대 도시(특별시, 광역시)의 도심 평균운행속도1)(km/hr)는 러시아워 기준 18.0～
28.3에 불과하여 상시 혼잡
- 7대 도시 교통혼잡비용은 전체의 58.7%인 12.9조원
(5) 도로관련 재원체계의 다원화
◦ 도로관련 재원은 목적세인 교통세로 주로 충당되며 이는 한시적(당초 2003년까지이었으
나 향후 3년간 추가 시행)으로 적용됨
◦ 재원의 종류는 중앙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양여금특별회계와 지
방비, 한국도로공사 자체조달, 민간자본과 교통시설부담금 등으로 구성됨
- 2002년 재원별 투자규모(조원)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4, 지방양여금 1.8, 지방비 
3.8, 한국도로공사 1.3, 민간자본 및 부담금 등 1.2
1) 러시아워 기준으로 서울 22.9, 부산 20.1, 대구 28.3, 인천 21.5, 광주 23.3, 대전 18.0, 울산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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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부 간선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이 중요한 간선망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이 따로 
관리하고 있고, 재원 및 예산체계도 서로 상이함
3) 여건변화 전망
(1) 재정여건 변화
◦ SOC 부문의 전체 투자방향은 양적 확대보다는 한정된 재원내에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
기 위하여 부문간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
- 도로부문의 경우 지역간도로 위주에서 도시부 도로로 투자를 전환하고, 완공위주의 
선택적 집중투자와 신규사업의 축소, 기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
계(ITS)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사고 많은 지점 등 안전개선사업에 집중투자
◦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재정수요의 증가로 도로부문은 공급일변도의 투자에서 
상당부문 축소될 전망이며,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곤란
(2)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와 도로이용자 요구 증대
◦ 2003년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향후 10년내 경제성장률 6.6%의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 2012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예정
◦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도로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은 편의성, 안전
성, 신속성 요구가 증대하고 교통시설간․도로시설간 효율적인 연계 강화 필요
(3) 환경영향 저감과 삶의 질 향상
◦ 전기자동차의 실용화, 대기오염 저감, 환경보전대책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실
시간의 교통정보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의 다변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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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정책 전환의 기본방향
1) 공급자 중심에서 도로이용자 중심으로 전환
◦ 중앙과 지방의 도로시설 확충은 교통혼잡 완화,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공급, 도로부문의 단일 사업방식 등 주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 직접적인 도로이용자 통행편의 증진과 함께 주변 지역의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보다 친숙한 도로공간을 형성하여야 할 것임
◦ 장래 고령화 추이에 따른 고령운전자, 여성 운전자 등 도로이용자 계층이 다양화될 것이
며,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접근성과 함께 통행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
이며 효율적인 간선도로망 네트워크 형성 등 도로정책은 도로이용자 중심으로 전편 개
편되어야 함
2)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보완
◦ 국토간선도로망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등급, 사업추진시기 등에 대하여 중앙과 지방이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앙에서는 지방의 요구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지방에서
는 사업의 시급성, 개발효과(도로사업의 선도적 시행에 따른 연관산업의 유치 등)와 투
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선별적인 사업계획안을 수립해야 함
◦ 국토간선도로망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도로등급보다는 간선도로의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접근성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을 위한 모빌리티(mobility)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국토간선도로망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수립하여 통합된 간선교통네트워크의 기능을 
중시하며, 동북아경제권․대도시권 연결․대도시권역내 간선도로 적기 확충을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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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예상교통수요, 지형조건(산악지 또는 도시부 통과 가능성), 간선도로망의 연결 강
화 등을 위한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설계기준 차등화(고규격, 홀수차로 등) 적극 검토 
3) 도로재원 운용의 효율성 증진
◦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행, 교통축 단위의 도로시설간 중복투자 지양, 단순한 시설관리 차
원의 사업시행보다는 교통혼잡 개선과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투자사업의 효율 성과 중
심으로 재원운용의 합리성을 강화하여야 함
◦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도로관련 재원은 중장기적으로 일원화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역할에 따라 일관된 예산체계로의 운용이 필수적임
◦ 국고보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등 지방재원이 확충됨에  따라 전액 국비부담방식
의 도로사업에 대한 개편방안이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함
◦ 중앙과 지방이 나누어 시행하는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서 동일시기에 추진하는 등 도로투
자 사업의 효율성 증진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함
4)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역할 정립
◦ 중앙과 지방에서 수립하는 도로부문 계획은 자체적인 개별 수립방식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계획(예: 도시계획, 지역산업개발, 관광문화, 환경관리 등)과 정책목표 및 계획기
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도로와 타사업 계획의 연계 시행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고, 협력하는 역할 정립방안을 근간으로 중앙정부는 정책․연
구개발(R&D)․예산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은 업무효율화를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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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 통행서비스 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증가에 적극 
대비
◦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수요관리방안과 함께 주행속도를 향상시켜 통행비용의 최소화, 대
기오염 저감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병행 추진
◦ 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Public Involvement)을 통한 계획적 건설 
<표 2> 지방분권화를 위한 도로정책의 전환과 세부 추진방향
정책 전환의 기본방향 세부 추진 방향
도로이용자 중심으로
∙도로의 통행시간․비용의 최소화
∙교통수단간․도로시설간 연계 강화
∙여성․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
∙도로공간의 리모델링(유지관리 과학화)
중앙과 지방의 
통합 도로망계획 수립
∙지방의견을 수렴한 국토간선도로망 전면 개편
∙도로망 위계를 행정주체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
∙본격적인 유지관리시대 대비
도로재원 운용 효율화
∙도로재원의 투명성 강화
∙도로재원체계의 일원화, 전액 국비지원체계 개선
∙도로관련 사업의 패키지(package) 시행
∙환경영향 저감, 안전성 강화를 위한 비용증가 대비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정립
∙역할정립 기본 틀
  (부문별 계획의 정책목표․계획기간 공통 설정)
∙중앙의 정책․연구개발․예산조정 기능 강화
∙지방의 업무 효율화, 관련재원의 효율적 운용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도로 서비스 향상
∙교통수요관리와 환경영향 저감
∙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협성
  (public involvement) 강화
제5장­지방분권화를 위한 도로정책의 전환과 추진방향  225
3. 세부 추진방향
1) 도로이용자 중심의 정책추진
(1) 도로의 통행시간․비용의 최소화
◦ 전국 어디서나 생산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반시설인 도로를 이용할 때 
최소한의 통행시간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시성을 확보하고 교통혼잡을 근원적으로 개선
◦ 간선도로를 주행할 때의 소요시간(이동성), 간선도로로 접근하기 위한 시간(접근성)을 
통행단계별로 구분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추진
(2) 교통수단간․도로시설간 연계 강화
◦ 고속철도의 본격적인 운행, 항만․산업단지 확충건설에 따른 물류 네트워크 강화, 국제
공항과 주요 도시간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복합수송체계의 확립을 위한 교통수단간 
(inter ­ modal) 시스템을 구축
◦ 간선도로, 집분산도로, 국지도로 등의 통행단계에 따른 도로기능별 위계구조(hierarchy)
를 정립하고 도로별 네트워크 연결성을 강화
(3) 여성․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
◦ 생활수준의 향상, 취업기회의 확대, 고령화시대에 국민 모두가 도로를 이용하므로 안심
하고 운행할 수 있는 도로공간을 조성
◦ 기존 시설의 위험도로 개량, 사고 많은 구간의 정비사업을 단위 지점에서 교통축을 형성
하는 구간으로 사업대상구간을 확대 시행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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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공간의 리모델링(유지관리 과학화)
◦ 기존 도로시설 스톡에 대한 상시 도로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체교차, 차로수 정비 
등의 기하구조 개선으로 용량 증대 등 기존 도로시설을 최대한 유효 활용
◦ 도로공간은 통행기능이 우선이지만 도로가 갖고 있는 문화, 교류, 연결 기능을 복원하여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생활공간과 대중교통 수용공간(예: 급행버스 시스템 ­ Bus Rapid 
Transit)으로 재생
2) 중앙과 지방의 통합도로망계획 수립
(1) 지방의 의견을 수렴한 국토간선도로망의 전면 개편
◦ 국토간선도로망의 도로등급, 망 간격(spacing), 사업시기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하여 국
가균형발전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국토공간 구축을 적극 지원
◦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관점에서 지방의 요구와 수요를 적극 고려하
여,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로 구성된 간선도로망 계획을 재편
- 각 도별 간선도로망의 밀도(예, 도로처리능력(용량)/면적)를 산출하고 전국적인 균등
한 접근성 제공을 위한 소요규모와 간선도로간의 간격 등을 설정하여, 국토간선도로
망 간격이 넓은 지역에 대해 보강 노선을 검토
◦ 국토간선도로망의 도로기능은 구간별 예상교통수요, 주요 토지이용계획, 산간지역 등에 
대한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속도 100km/hr의 고비용의 고속국도보다는 80km/hr
내외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와 홀수차로제 운영을 적극 검토
- 도시지역의 km당 평균 사업비(4차로 신설기준)는 고속국도 283억원, 일반국도(국도
대체우회도로) 180억원 내외가 소요되고, 고속도로를 상호 연결하는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보완하여 사업비용을 절감하면서 간선도로 연결성을 강화시킴
- 지방지역의 km당 평균 사업비(4차로 신설기준) 고속국도 190억원, 일반국도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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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역별 지형조건을 고려한 일반국도의 설계기준 차등화를 적극 검토 
◦ 간선도로망 구축시기와 도로등급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지방에서 판단하는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여 상호 협의를 우선
(2) 도로망 위계를 행정주체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
◦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전국 도로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
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국가가 중점 관리할 대상도로와 규모를 설정해야 함
◦ 외국의 경우(1999년) 전체도로 연장가운데 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비율은 5.2～
13.8%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2001년)는 18.5%를 차지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구축할 총도로연장에 대하여 국가가 중점 관리할 대상구간 선정 필요
<표 3> 주요 국가별 간선도로 비율, 간선도로 밀도
국 가 명
총 도로연장(km) 간선도로
비율
간선도로
밀도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로 기타
 영국 371,913 3,358 48,194 113,105 207,256 13.8 0.44
 미국 6,348,227 88,727 608,625 696,406 4,954,469 11.0 0.43
 이탈리아 654,676 6,957 46,043 113,924 487,752 8.1 0.40
 독일 230,735 11,515 41,321 86,823 91,076 22.9 0.37
 일본 1,156,083 6,114 53,628 127,911 968,430 5.2 0.27
 프랑스 893,500 11,000 27,500 355,000 500,000 4.3 0.21
 한국(2001) 91,396 2,636 14,254 15,704 58,802 18.5 0.25
주 : 1) 간선도로 비율(%) = (고속국도+일반국도)/총도로연장
    2) 간선도로 밀도 = (고속국도+일반국도)/√인구×국토면적
자료 : IRF, World Road Statistics, 2001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1
◦ 현재 중앙과 지방이 도로등급별로 설정된 도로망 위계를 도로가 수행하는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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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기능은 이동성(mo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으로 대분되며 통행단계에 
따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분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됨
- 중앙에서는 간선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와 보조간선도로(일부 일반국도 구간)를 관
리하고 있으며 도로기능 중심으로 관리대상구간을 선별해야 함
- 신국토구상에 따른 국토공간은 동북아경제권, 대도시권간, 대도시권역별로 도로의 기
능과 역할이 다르므로 중앙과 지방이 관리해야 할 도로관리 역할 정립 필요
(3) 본격적인 유지관리시대 대비
◦ 우리나라보다 20～30년 먼저 전국 도로망체계를 완비한 외국의 경우 연간 도로투자사업
비의 35～45%를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음
- 최근 5년간(1999～2003년) 일반국도의 유지관리 투자비율은 7.3%이며, 고속국도 건
설과 일반국도의 확장사업구간에 대한 관리구간의 증가로 유지관리비 대폭 증대 예상
◦ 실시간의 교통정보 제공, 첨단기술이 접목된 도로 부문 ITS 확충사업에 따라 기존 도로
시설의 유효 활용을 위한 시설개량 등 추가적인 투자수요에 적극 대처 필요
3) 도로재원 운용의 효율화
(1) 도로관련재원의 투명성 강화
◦ 도로이용자가 부담하는 교통세는 목적세로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도로관련 재원
체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재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도로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도입,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비용효과 분석의 검토 등 합리적으로 투자대상사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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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관련재원의 일원화
◦ 도로기능별 위계 정립과 중앙과 지방이 관리할 도로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련 재
원을 일원화하여 투자효과 중심으로 계획․예산 연동화 체계로 개편
◦ 현재와 같이 재원체계(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양여금)가 다르고, 재원 조달시기가 일치
하지 않아 관리주체간(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이견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
로재원의 일원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전액 국비지원 방식에서 보조체계로 전환 
(3) 도로관련 사업의 패키지 시행
◦ 중앙과 지방이 각각 추진하는 도로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시행함으로써 투자사업의 효과
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내 혼잡개선을 위한 입체교차, 기하구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부 도로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추진할 때 지역간통행과 지역내통행 모두 편익의 증가가 높게 나타남
(4) 환경영향 저감, 안전성 강화를 위한 비용증가 대비
◦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생태도로의 건설, 도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등은 용지확
보와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
4)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정립
(1) 역할 정립의 기본 틀(부문별계획의 정책목표, 계획기간 공통 설정) 
◦ 중앙의 지방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상생과 도약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
◦ 중앙과 지방에서 수립하는 도로계획은 개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중앙과 지방
의 정책목표와 계획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도로와 관련된 타
사업의 추진계획을 동시에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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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안전, 환경,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경우 도로와 
관련된 타사업은 도시계획, 교통안전시설, 항만, 공항, 환경관리, 관광문화 등이며, 
이들 계획의 목표와 계획기간을 동일하게 수립하는 것임
- 계획기간의 경우 개별법에서 정한 중기계획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일원화
(2) 중앙의 정책․연구개발(R&D), 예산조정 기능
◦ 중앙은 국가가 중점 관리할 간선도로 중심의 사업추진계획과 지방에서 담당하는 관할 
도로에 대한 정책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 신기술 개발,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적용할 전국적인 공통기준의 작성, 도로설계기준 등
의 연구 개발을 중점 추진
◦ 중앙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과 함께 도로관련 예산의 조정과 지출기준
을 작성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3) 지방의 업무 효율화, 관련 재원의 효율적 운용
◦ 지방에서는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직, 체계, 인원 등에 
대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적극 강구
◦ 도로관련 재원 확대(예: 국세에 해당하는 유류세 일부를 지방에 보조)에 따른 중점 투자
사업의 선정기준 정립과 효율적 재원운용방안을 강구
5)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1) 도로 서비스 향상
◦ 교통시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단순한 시설 공급이 아닌 교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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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측면에서 편의성, 안전성, 신속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고속국도의 서비스는 신속한 
이동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며 정시성을 확보한 통행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2) 교통수요관리와 환경영향 저감
◦ 도시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특정시간대에 부과하는 혼잡통행료(road pricing), 도
심진입 제한, 대중교통이용 증진을 위한 도로공간의 재활용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 병행
◦ 최소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도시환경영향을 대폭 저감
- 도시내 주행속도를 20km/hr → 30km/hr 로 개선할 경우 대기오염(PM, NOx, CO2)
물질은 약 20% 내외로 저감
- 도시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도심통행량의 약 40% 내외를 도시외곽으로 분산 처리
(3) 계획구상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형성 강화
◦ 도로시설을 확충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그리고 특정이익집단에 의한 사업추
진이 지연되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 계획 구상단계, 계획단계, 건설단계에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다양한 대안의 설정과 
대안별 초과 비용여부, 사업효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정부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하게 설명하고, 추가비용 부담(근본적으로 다음 세대에서도 부담)이 최소
화되도록 사회적 합의형성(public involvement) 방안에 대한 제도 도입 강구
-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안설정 방법, 대안별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예: 인터넷 사이트)를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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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은 가장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을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각 중점 관리할 대상도로의 선정, 중앙의 지방에 대한 지원방안, 지방의 업무효율화 
순으로 검토되어야 함
◦ 중앙과 지방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역할 설정과정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하고 단계적인 이양과정에서 도로정책의 주안점은 도로이용자 중심의, 중앙과 지방의 
통합도로망계획 수립, 도로재원 운용의 효율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정립, 삶의 질 향상
과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정책 개발로 요약될 수 있음
◦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하고 중앙이 지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지역에서 요구하고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하여 상호 발전하
는 계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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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물류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김경석 연구위원
1. 물류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2. 물류산업의 동향과 여건 변화
3. 물류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전략
4.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1. 물류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1) 물류산업 자체의 문제점
(1) 업체 운영의 전근대화 
◦ 업체의 소규모로 인한 조직적 운영능력 부족 
- 화물운송업체의 경우 차량 5대 미만을 보유한 운송업체의 비율이 97.5%(일본 
19.8%), 창고업체의 경우에도 20인 미만의 업체가 88.9%로 영세사업자가 대다수
◦ 전문물류업체의 부족으로 물류효율성 저하 
- 대형화주를 중심으로 물류자회사(제2자 물류형태) 등을 운영하고 있어 물류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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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이 어려워 복합운송과 종합물류서비스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미흡 
- 실제 제3자 물류를 활용하는 비율은 9.3%로 선진국(미국 65%1))에 비해 매우 낮음
◦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화주 및 화물운송업체의 자구적 노력 부족
- 세계적인 물류의 추세가 3자 물류, 4자 물류로 가고 있는 반면, 국내 대형 화주는 화
물운송에 자사 혹은 자회사를 이용하는 등 아웃소싱의 노력부족
◦ 부가가치물류의 적극 도입 등 국제적 물류흐름에 부응하지 못함
- 관세자유지역이나 유통단지 등에서 조립․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
용사례는 극히 부진함
(2)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 수급불균형으로 화물운송의 비효율성 초래
- 물동량에 비해 화물자동차가 등록제 이후 급증하여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차통행율
과 공차거리율의 증가
◦ 경쟁심화로 인한 차량대당 운송수입이 매년 감소하여, 이 분야 종사자의 생계 위협
(3) 물류산업 및 수송구조의 불합리
◦ 다단계․불공정 구조
- 운송업체와 화주간 직거래보다 운송주선업자에게 의존(80.4%2)) 또는 대형운송업체
의 하도급 형태로 물량 확보
- 다단계 알선행위와 지주차입제(지입제)로 중간단계에서의 비용 누수 심각 
  ∙ 알선료나 할인료(어음결재 경우) 등의 이유로 최종 차주에게는 당초 화주로부터 지
급된 운송비의 60% 내외만이 전달되는 비합리적인 비용구조를 가짐
1) 교통개발연구원,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 2003
2)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년도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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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화물자동차위주와 지입차량에 높은 의존도로 운송구조 비효율 및 불안정
- 지입제 (국내 일반화물의 90% 이상)로 인해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간의 불공정 거래, 
재산권 분쟁 등으로 분쟁이 지속되어 운송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움
- 국내 화물차의 90% 정도가 자가용화물자동차이나 총 물동량의 66%를 처리하는 등 
물동량 처리 효율성이 낮은 수송구조를 가지고 있음
◦ 도로위주의 화물수송구조로 정체비용 증가 
- 도로에 90% 이상을 의존하는 화물수송분담구조와 물류거점 배후도로의 병목현상의 
발생은 혼잡비용의 증가로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인력 및 R&D 낙후
(1) 물류인력의 부족
◦ 국제물류 전문인력 및 물류전문기업 부족
- 낮은 보수수준, 3D업종으로 인식 등으로 외국어 능력 등 국제적 감각을 갖춘 우수인
재 확보가 어렵고, 물류를 기획․계획․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 이러한 물류인력의 부족은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실패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
며, 국제적 인지도와 수준을 겸비한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이 미흡한 실정임
◦ 물류기능인력과 물류관리전문인력의 균형적 양성 부족
- 향후 물류인력의 수요를 고려할 때, 물류기능인력 (기능직)과 물류관리인력(관리, 계
획, 전략 수립)의 조화로운 배출이 필요
- 물류인력 육성제도는 초기단계로 최근 관련학과 및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음
- 민간부분에서는 정기적으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물
류인력 공급에는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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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기능의 부족 
◦ 기술개발 취약
- 첨단물류 시설․장비에 대한 국내기술이 취약
-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물류부분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취약
-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산업의 기초이며,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물류부
분의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매우 미미한 수준임
3) 제도적인 문제점
(1) 물류관련제도의 정비 필요
◦ 부처별, 업종별 관련 법규 복잡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 등 각기 다양한 법규로 인해 업종
간 중복, 경쟁이 심화되고, 효율적인 물류행정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
며, 총괄기능 또한 매우 미약한 실정임
◦ 철도물류담당 부서 부재 등 합리적인 수송구조 개편 정책 부족
- 도로위주의 수송체계 개선을 위해 철도물류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철도청에 아
직 물류전담부서가 없어 행정서비스가 매우 미흡한 형편임
◦ 규제방식의 합리화 부족
- 외국은 신용도, 재정․경영능력 등 사업자로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등록기준대수, 최저자본금,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등 형식적인 
기준을 요구
(2) 세제 등 지원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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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동량 및 글로벌 기업의 유치 노력 미흡
- 이러한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와 물동량 확보를 위한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생활 및 노동환경 개선, 국제화된 물류인력 양성, 기업과 정부
의 글로벌 마인드 확대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
- 최근 경제자유구역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유치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 물류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책 부족
- 제조업, 광업 등 타 산업에 대해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국가기간산업에 걸 
맞는 세제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효율적인 수송구조의 유도 및 물류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간주한 정책의 부족
◦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이 주변 국가에 비해 미약  
-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금융 및 세제 관련 인프라가 국내에는 아직 효과적으로 조성되
지 못해 기업들의 유치의사가 매우 미약한 실정임 
- 실제, 동북아 주요도시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입지 선호도에서 서울․인천(3위), 부
산․광양(8위)은 상해(1위)나 홍콩(2위)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음3)
4) 인프라 부분의 문제점
(1) 물류인프라의 국제경쟁력 취약 
◦ 물류시설의 부족 및 기능 약화
- 전국적 거점으로 계획된 복합화물터미널의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20여 개의 일반화
물터미널은 제 기능을 상실함
- 결국, 시설간 기능분담과 네트워크 구성의 부족으로 화물차 적재효율이 영업용의 경
우 47.4%로 일본의 60.4%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3) 조이제, 김윤형, 엄태운, 다국적 기업의 FDI 결정요인 조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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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인프라의 부족 
- 육상교통시설의 부족
  ∙ 대량수송수단인 철도의 용량은 한계에 달하고, 도로 역시 매년 교통혼잡구간이 증
가하여 지․정체로 물류비용 증가 및 화물의 내륙수송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항만시설과 공항시설 역시 아시아나 국제적 수준과 비교할 때, 화물처리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항의 경우 아시아 경쟁항만의 77% 수준(무역협회, 2001), 항만내 화물처리시
간도 1.5～2배 수준, 항만 및 공항배후에 고부가 기능 부족 
  ∙ 2002년 물류기반시설의 경쟁력은 세계 23위로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등
에 뒤지고 있음(IMD, 2000)
(2)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 수준 미흡
◦ 단위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성 부족
- 항만(Port-MIS), 철도(KROIS), 무역․관세(KT-Net), KL-Net 등 다양한 단위 물류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나, 도로화물운송분야의 정보화수준은 초기단계
- 이들 다양한 시스템의 연계․통합운영시스템의 개발과 이용 저조로 종합물류정보망
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정보망 이용율 저조
- H/W 측면의 정보망은 구축되고 있으나, 통신비 부담, 물동량 정보 부족 등으로 물류
관련 업체의 이용이 저조함 
◦ 비표준 화물운송설비의 사용으로 개방적 직거래가 어려운 실정임
- 물류표준화율이 저조(예: 표준파렛트 사용률 26.7%, 일본 40%, 미국 60%)4)
- 표준화추진체계(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의 활동 부족 및 기업의 표준화 인식 저조 
4) 교통개발연구원, 물류체계 혁신 및 물류경쟁력 강화 방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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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산업의 동향과 여건 변화
1) 글로벌 기업 출현
◦ 글로벌 기업의 국제분업 확산과 이에 따른 물동량 급증
◦ 효율적인 생산 ­ 판매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입지 선정에 노력 
- 상품개발은 전문인력을 찾아, 상품 제조는 인건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 그리고 판매는 
가격이 높은 곳을 찾아 입지하고 있음 
◦ 주요 선사들의 글로벌 제휴 확대 
- 대형화된 선박의 이용, 서비스주기 단축,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사간 글로벌 제휴 확대
2) 부가가치물류의 성장
◦ 다품종․소량․적기수송 등 소비자 행태 변화로 부가가치 물류 확대
-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거리 단축
- 최종소비지에 인접하여 상품을 마무리하는 조립․가공 과정 및 검사․포장․유통․
서비스 기능을 갖춘 부가가치물류센터 확충 추세
◦ 화물의 집배송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물류 활동 발달 
3) 전문물류기업의 성장
◦ 신속․정확․저렴한 보다 전문화된 물류서비스 요구 
-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물류산업의 규제완화, 세계화, 기업간 경쟁심화,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로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요구 증가로 제3자 물류 선택 불가피
◦ 제3자 물류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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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제3자 물류의 이용이 약 70～80%, 유럽 제조업체는 94%가 제3자 물류를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조화
◦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동시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규제 존치
- 운임은 자유화되어 있으나 경쟁시장구도 유도
- 진입기준 심사는 강화하고, 안전․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강화 추세임
◦ 다단계 거래에 별도 규제는 없으나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 규제
5) 물류정보화로 전자상거래가 경제의 주류 형성 
◦ 전자상거래의 확대 
-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으로 E-Business를 통해 경제의 주류 형성
-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2002년 1조 달러를 돌파하고, 2005년에는 5조 달러로 전망5)
◦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 전통적인 유통단계에서 도매 ­ 소매의 개념이 삭제되어 생산자 ­ 물류센터 ­ 소비자의 
형태로 물류단계의 축소
◦ 물류정보화는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 주문, 공차조회, 물동량 중개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합적 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고, 이를 통해 제3자 물류업체, 즉 전문물류기업의 활동이 확대될 것임
◦ 향후 물류정보화에 의한 물류활동 다양화․고급화 예상
- E­Logistics에서 M(Mobile)­Logistics 그리고 U(Ubiquitous)­Logistics로 변화하면
서 점차 실시간 양질의 물류서비스 실현 
5) 삼성경제연구소, 물류산업의 현황과 과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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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 물류정책의 변화
◦ 선진국의 물류정책의 변화 
- 규제완화, 물류인프라 확충, 정보화․표준화를 통한 물류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환경
과 안전을 중시하는 물류정책 추세를 보임
◦ 정부의 역할 축소
- 최근 물류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물류시설 및 정보인프라의 구축, 공정거래 확보, 
소비자 보호 등에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 등에 국한하여 최소화되는 추세임
7) 물류인프라의 대형화․첨단화를 통한 허브화 및 복합수송체계 구축
◦ 거점수송을 위한 대형화된 물류거점 확보 경쟁 치열
-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초대형 선박을 이용하고, 물류시설의 대형화 추세
- 수송방식 역시 단일집하 ­ 단일배송방식에서 거점수송방식으로 변화되고, 이러한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항만과 공항을 선점하기 위한 경재 치열
◦ 물류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 경쟁 치열
-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운영효율화를 통한 화물과 선사유치를 위해 하역장비와 시스
템의 자동화 및 현대화에 대한 경쟁 치열
3. 물류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전략 
1) 물류산업 발전의 목표 및 기본 방향
◦ 물류산업발전의 최대 목표는 국제 물동량 확보와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에 있음
- 국내 물류산업의 활성화 도모
-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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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
- 물류산업구조의 현대화를 통한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
- 국제화된 물류인력 및 전문물류기업 육성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 
- 물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화된 물류관련 제도 정비 
- 국제적 인프라 완비 및 지원산업 육성 등 기업활동 환경기반 조성 
2) 물류산업 발전의 주요 전략 
◦ 물류산업구조의 현대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 물류서비스 제공
- 부가가치물류의 적극적인 도입과 연관산업 연계로 물류거점기능 확보
- 신속, 정확, 저렴한 물류서비스와 신뢰성 있는 물류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을 통해 화
주․기업과 함께 하는 국제화된 고품격 맞춤물류서비스 제공 
- 다단계철폐, 지입제 철폐,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운영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
- 일관복합서비스를 위한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연관산업(금융, 제조, 업무 등)과의 연계성 확보
- 정보화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운송의 효율성 제고
-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물류환경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철도 중심의 화물운송체계로 개선
◦ 국제화된 물류인력 및 전문물류기업 육성 
- 물류전문관리인력, 기능인력의 육성으로 물류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제고
  ∙ 특히, 국제화된 물류인력의 양성은 동북아 물류거점 기능 확보의 필수요건
- 제3자 물류, 종합물류서비스 기능 강화, 시장경쟁원리를 도입 등을 통하여 현대화된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발전 지원
- 정보 및 기술분야의 R&D의 활성화를 통해 인력과 기업의 경쟁력과 물류생산성 향상
- 안정된 노동환경 조성으로 물류산업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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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화된 물류관련 제도 정비 
- 물류산업을 국가동력산업으로 인지하고 대폭적인 지원 
-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의 경쟁력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 정부의 기능을 통합․조정하여 단순화하고 국내외 민간물류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국제적 인프라 완비 및 기업활동환경기반 조성 
- 국제물류거점시설,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화물수송거점의 확충 및 효
율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 국내외 기업, 특히 글로벌물류기업의 활동을 위한 비즈니스, 금융 등 복합지원시설과  
주거, 레저, 교육, 의료 등 활동기반시설 확충
4.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1) 물류산업구조의 현대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 물류서비스 제공
◦ 부가가치물류의 적극적인 도입과 연관산업 연계로 물류거점기능 확보
- 물류거점시설과 기업환경조성 기반 위에서 글로벌 기업의 지역생산본부 및 배송거점
의 유치 노력 필요
-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가가치물류가 가능한 물류센터의 건설과 각종 혜택 부여  
- 연관산업(금융, 보험, 법률, 제조, 업무 등)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물류산업클러
스터 구축
◦ 다단계철폐, 지입제 철폐,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운영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
- 화주와 운송업자간 직거래의 단계적 실천
  ∙ 단기적으로는 중간알선업자의 존재를 인정하되, 계약구조는 전면 개편토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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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는 조속히 자사물류 혹은 2자 물류로부터 벗어나 3자 물류로의 전환  
  ∙ 중간알선업자의 기능을 화주와 운송업자를 연결시켜주는 순수기능에 국한하고 제2, 
제3의 하부알선업자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로 변환 
  ∙ 이를 위해 화주로부터 지불되는 운송료를 중간알선업자에게 지불되는 수수료(혹은 
중개료)와 차주에게 지불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계약하는 방식 도입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물류정보망을 통해 화주와 차주가 직거래를 하고, 중간알선업자
는 거래 성사시 정보이용료를 수익으로 하는 화물정보망 사업자로 전환을 유도
-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추진 
  ∙ 화물운송거래 표준계약서(약관) 제정․보급
  ∙ 물류거래 결재시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 확대 유도 
◦ 일관복합서비스를 위한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인천․평택항과 연계한 sea-air 수송체계 구축과 이를 지원하는 통관절차 및 환적전
용시설(부두, 화물터미널 등) 설치
- 신속, 정확, 저렴한 물류서비스와 신뢰성 있는 물류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을 통해 화
주․기업과 함께 하는 국제화된 고품격 맞춤물류서비스 제공 
◦ 정보화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운송의 효율성 제고
- e­business, m­business, u­business의 도래에 대비하여 국내외 운송화물정보망 구축
  ∙ 운송․주선업체의 조합형 화물정보망 구축, 화물터미널의 유출입화물정보관리시
스템 도입과 이를 통한 화물추적 등 실시간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 기존 무역․통관정보망(KTNet), 철도운영정보시스템(KROIS), 해운물류정보망
(KLNet), 항공물류정보망(KTNet)의 연계 및 통합운영 등 개선방안 모색
- 화주 및 화물차량의 정보망 이용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세제 등) 부여
- 각종 정보망의 통합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류 없는(paperless) 물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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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물류환경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과속․과적 단속 및 속도제한기 부착 의무화
  ∙ 과속으로 인한 대기오염․소음 발생과 교통사고 방지
- 공영차고지 확보를 통해 도시내 화물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 제거 
- 화물운전자의 운행시간 제한 제도 도입
- 운송업자의 적재물보험가입 의무화 및 수송시간 지연시 보상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철도 및 연안해운 중심의 대량 화물운송체계로 개선
- 산업지원형 철도망(예: 서해안 물류철도망 목포/광양~광주~익산~군산~자항~평
택~인천) 확충과 연안해운 활성화를 통해 수송구조의 합리화 도모
- 철도분야에 탄력운임제 도입, 연안화물선에 면세유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도로에 대한 경쟁력 확보로 수단분담율의 전환 도모      
- 도로중심에서 철도 중심의 화물운송체계로 개선을 통해 도로운송부분에 잠재하고 있
는 이해당사자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유사시 그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국제화된 물류인력 및 전문물류기업 육성 
◦ 물류전문관리인력, 기능인력의 육성으로 물류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제고
- 물류인력의 균형있고 체계적인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물류기능직과 물류관리직간의 균형있는 배출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물류관리
직의 수요가 많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물류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교육과정의 개발 등 초기단계에 
있는 물류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 필요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항공, 해운, 철도 등) 협정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물
류 외교력 및 협상력 강화
- 단기적으로 부족한 물류분야의 인력난을 제조업과 건설업에 국한된 외국인 산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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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물류업에도 확대 적용
◦ 제3자 물류, 종합물류서비스 기능 강화, 시장경쟁원리를 도입 등을 통하여 현대화된 전
문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발전 지원
- 물류기업의 대형화․그룹화로 전문기업 육성
  ∙ 수송․보관․조립가공․하역을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 화물차 운전자 자격제도
- 우수업체 인증서 조기 도입 및 활성화
- 기업체 창고 등의 전문위탁 관리 등 제3자 물류 활성화
- 운송업체의 전문화 및 현대화에 대한 자구적 노력 필요
  ∙ 운송업체들 스스로 연합 혹은 통합을 통하여 각종 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함
◦ R&D의 활성화를 통해 인력과 기업의 경쟁력과 물류생산성 향상
- 물류기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 안정된 노동환경 조성으로 물류산업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 
-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하여 노사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 안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에 노력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사문제 지원 강화 
3) 물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화된 물류관련 제도 정비 
◦ 물류산업을 국가동력산업으로 인지하고 대폭적인 지원 
-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물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21세기에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보다는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
치의 흡수효과가 가장 큰 산업부문인 물류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해야 함(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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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 한국을 이끌었던 제조업-반도체-정보통신의 성장동력은 한계점에 도달하여 새로
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물류산업이 있음을 정부-국민-업계의 공감 
필요
-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 등 국내외 민간물류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업단지내 공장시설용지에 물류업체 입주 허용
  ∙ 일부 타산업 대비 차별적인 세금 및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 인식
  ∙ 제조업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세제 감면 혜택(예 : 취득세․등록세 면제, 감면)
  ∙ 물류업체의 전력요금을 산업용 요금으로 감면 허용
  ∙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신규등록, 대․폐차시)
  ∙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적용
  ∙ 사업용과 자가용화물자동차간의 세제 불균형(취득세, 등록세)의 시정으로 자가용
화물차이용률 감소 유도
- 지입제 대상이 아닌 5톤 미만 화물차와 유사 운송관련 사업이 각종 혜택에서의 소외
되는 점에 따른 불만 해소를 위해 시장의 안전 개방과 균등 혜택 부여
◦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물류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의 경쟁력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 통관절차의 획기적 개선 
  ∙ 화물전용 CIQ(세관, 농수산물검사소 등) 설치
  ∙ 24시간 통관체제 및 서류 없는(paperless) 통관체계 정착(EDI 확대)
  ∙ 당일 통관제제로 현행 4.5일 통관에서 단축
  ∙ 선통관 후세금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
  ∙ 전수검색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상용화 주제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검사
- 진입장벽의 철폐
  ∙ 국적선사에게만 허용하는 연안수송과 항만운영 및 개발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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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하여 외국기업들의 국내 진출을 적극 유도
◦ 정부의 기능을 통합․조정하여 단순화
- 정부는 민간의 물류사업에 대한 지원과 국제적 협력 지원 기능분야 강화
- 기타 시설의 운영 및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각종 규제 등과 같은 top­down 방식의 정
책보다는 시장경제논리의 경쟁 속에서의 운영합리화 및 구조개편 지향
- 안전과 환경 등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성에 주력
4) 국제적 인프라 완비 및 기업활동환경기반 조성 
◦ 국제물류거점시설,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화물수송거점의 확충 및 효율
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 거점별 물류기지 건설을 통하여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
  ∙ 5대 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 수도권, 부산권(운영중), 광주권(조성중), 영남
권 및 중부권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수도권 북부와 강원권 추가 확충
  ∙ 중․대도시 주변 유통단지 확충: 전국 39개 유통단지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
  ∙ 기타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기존 일반화물터미널 활성화, 도시내 집배송시설 등을 
망라한 네트워크 구축
- 인천공항, 동북아 컨테이너 중심항만 육성
  ∙ 인천공항 및 주변지역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국제항공노선망 구축기반 조성
  ∙ 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초대형(8,000TEU 이상) 컨테이너선박용 부두로 확충하고, 
양항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입출항료 감면 등)를 제공하는 등 물동
량 확보 도모 
  ∙ 공항과 항만의 배후지에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물류센터 및 수출입화물처리시설 
(관세자유지역 등)을 확충하여 국제노선 및 기업의 유치를 가능토록 함
  ∙ 이들 공항과 항만의 접근도 향상 및 물류처리능력 배양을 위해 배후 연결교통망의 
조치 확충 추진 (인천 제2연륙교, 부산항～광양항 화물전용철도, 부산항～양산I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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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산컨테이너 항간 부두전용 순환교통망 확충 등)
  ∙ 특히 환적화물 유치 확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On­Dock 직반출 확대 등 추진
◦ 각종 물류 장비의 현대화․자동화․표준화 추진
- 수송, 보관, 운반․하역, 포장 등 물류단계별로 장비 및 시설의 자동화․표준화 시행
- 국가표준화기본계획 수립으로 국제물류표준 도입 및 국제화된 시스템 구축
- 표준화 및 기계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모색
  ∙ 구입자금 지원 및 기계화 방안 컨설팅 지원 등 
◦ 국내외 기업, 특히 글로벌물류기업의 활동을 위한 비즈니스, 금융 등 복합지원시설과  
주거, 레저, 교육, 의료 등 활동기반시설 확충
- 인천지역 및 부산, 광양 지역 등의 배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하여 원스톱 
복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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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텔레매틱스 시대를 대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추진 방안
이상건 연구위원
1. 서론
2. 텔레매틱스의 개념
3. 텔레매틱스 기술 및 시장 동향
4. 텔레매틱스와 ITS 교통정보서비스
5. 통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6. 교통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화 추진 전략
7. 결론
1. 서 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자동차생활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운전자들은 자동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및 일반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개발로 인해 운전자의 안
전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최근의 개인화와 개인 휴대통신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집과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전자 시스템들이 자동차에 장착되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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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과 데이터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 및 PC, PDA, 컴퓨터게임기와 같은 컴퓨터 플랫폼
과 같은 전자 기술들은 소위 ‘Connected Car’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되
어가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텔레매틱스 개념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텔레매틱스 시대를 대비하여 텔레매틱스 서비스 연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통합교
통정보서비스의 체계화 방안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텔레매틱스 시대를 대비한 ITS 표
준화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텔레매틱스의 개념
1) 텔레매틱스의 정의
◦ 텔레매틱스란 “통신(Telecommunication)과 정보과학(Informatics)”의 합성어로 이동
통신망, 위치측정기술(GPS) 및 첨단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위치기반서비스
(LBS),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을 자동차에 접목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교통정보
안내, 긴급구난, 원격차량진단, 인터넷 서비스(금융 거래, 뉴스, e­mail 등) 등을 제공하
여 “Mobile Office” 혹은 “움직이는 비즈니스 공간”을 구현하는 단말기와 운영체제를 포
함하는 서비스를 말함
◦ 오늘날 텔레매틱스는 보안 어플리케이션으로 ‘Safe Car’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이
해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함에 따라 ‘Work Car’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고 
차량 탑승자들이 장시간 주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한 ‘Fun 
Car’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음
2) 텔레매틱스의 필요성
◦ 텔레매틱스는 인터넷과 무선통신의 발전을 기반으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개인의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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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가 확산되면서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
◦ 이러한 텔레매틱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전통산업과 첨단 산업의 결합
- 고성장의 고부가가치 산업
- 국가 첨단교통체계의 기반
- 시장개발 초기단계
- 관련 시장의 파급효과
- 텔레매틱스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최근 텔레매틱스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
에서는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에서는 텔레매틱스 산업을 자동차 
산업 동북아전략의 핵심요소로 선정하고 “동북아경제중심전략” 차원에서 텔레매틱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관련부처 및 업계와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 관련 정책을 수립 중임
3. 텔레매틱스 기술 및 시장 동향
1) 텔레매틱스 국내․외 서비스 동향
◦ 현재 미국에서는 CDMA, TDMA, GSM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표준이 사용되고 있어 텔
레매틱스 단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유럽은 내비게이션과 안전을 위주로 서
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교통정보와 경로제공이, 안전은 긴급구난이 상용
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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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정부 주도하에 VICS(Vehicl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ystem)라는 교
통정보 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내비게이션 상
용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최근 선진 국가별 전체적인 서비스 방향은 안전서비스에서 위치기반서비스로 진화 중에 
있어 교통정보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통신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의 발
전이 진행되고 여행관련 정보가 소비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안전 및 보완, 인포테인먼트, 
개인화서비스 등 크게 4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서비스 내용은 다음 표
와 같음
<표 1> 국내 텔레매틱스 서비스 분류
구 분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네비게이션
(Navigation)
 최적경로, 교통예보
 실시간 교통이벤트
-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목적지까
지 최적경로 제공
- 교통정보 DB활용, 일정시간 이후의 
교통상황 예측
안전 및 보안
(Safety & Security)
 자동사고감지, 엔진이상감지
 원격도어개폐, 도난방지
 응급 구난 및 출장정비
- 내비게이션, 교통정보
- 응급구조서비스
인포테인먼트
(Infotainment)
 위치기반주변정보
 기타생활정보
- 경로안내, 응급서비스
- 주변정보
개인화서비스
(Personalized Service)
 이메일 수신
 개인화 포탈
- 경로안내, 응급서비스
- 주변정보
2) 텔레매틱스 관련 기술 동향
◦ 컴퓨터 및 통신과 많은 관련 기술들의 진보는 텔레매틱스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의 진화과정 및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텔레매틱스의 향후 기술적 
발전 전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줌
◦ 텔레매틱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기술들의 최근 동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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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텔레매틱스 관련 기술 동향
분류 현재 및 향후동향
텔레매틱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음성 입출력은 운전자의 주의력 산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선호될 것임
-디스플레이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고가품과 사용빈도가 높은 시스템을 위해 사용될 것임
-HUD(Head-up Display)가 향후 텔레매틱스 시스템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내비게이션 
시스템
-저비용 무선 혹은 고정 GPS시스템은 10feet의 정확도를 가질 것임
-이동전화 시스템은 GPS 정확도보다는 낮지만 위치확인 기능을 보유해가고 있음
-내비게이션은 PDA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임
-실시간 교통정보에 의한 동적 경로안내 기능이 출현하고 있음
안전 및 보안
-ACN(Automatic Collision Notification)은 매우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임
-향후 교통사고 원인추정이 가능한 ACN이 출현할 것임
-텔레매틱스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물리적 특성에 맞게 안전과 관련된 세팅을 조정할 것임
-텔레매틱스는 주행중 높은 집중력 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를 제한할 것임
사고관련 
데이터 
기록장치(EDR)
-기록이 가능한 EDR(Event Data Recoder)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해 사용될 것임
-EDR은 자동적으로 충돌관련 데이터를 사고즉시 전송할 것임
-자동 EDR은 2005년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임
원격차량진단
-지금까지 원격차량진단은 제한된 기능성을 갖고 있음
-원격 차량진단은 비용 절감 및 보증․리콜․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 발생회피 등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가장 큰 잠재적인 보상이 될 것임
-원격 차량진단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차량 수리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의 절감이 가능함
-원격 차량진단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고객관계정리(CRM)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통신 동향
-미국에서는 현재 아날로그 이동통신이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음
-2.5G 기반의 텔레매틱스는 2003~4년에 출현할 것임
-3G 기반의 텔레매틱스는 2005~6년에 등장할 것임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텔레매틱스는 2003년에 등장할 것임
-IEEE 802.11 혹은 DSR(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은 주유소 등지에서 대규모 콘
텐츠를 전송할 때 사용될 것임
교통데이터
-노변 센서에 기반한 교통데이터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시간 교통정보 전달은 중요한 텔레매틱스 애플리케이션임
-실시간 교통사고 EDR 교통정보는 2005년에 증가할 것으로 보임
자동차/가정
/사무실 
기기들의 통합
-여러 기기와 장소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동기화 지원
-무선통신이 요구됨
-많은 기술이 사용됨(이동통신, 무선 LAN,블루투스, 적외선 통신,USB 등)
지능형 
차량시스템
-운전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보조하기 위한 센서 및 프로세서 기반시스템
-텔레매틱스는 이러한 시스템을 위한 명령과 제어/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될 것임
3) 텔레매틱스 시장 현황 및 전망
◦ 가트너그룹에 따르면, 전세계 텔레매틱스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은 2005년에 약 2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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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초기에는 장비판매액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비스시장도 2005년에는 8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10 CAGR
세계 90 113 144 181 229 289 582 26.3%
국내
생산 0.6 1.1 4.3 7.6 18.3 28.0 58.2 77.1%
수출 - - 1.3 2.7 3.5 5.0 15.0 50.3%
점유율 0.69 1.0 3.0 5.0 8.0 9.6 10.0 -
 주 1) 세계시장 : Dataquest, 2001. 12., 국내시장 : Softbank Research, 2002
    2) 장비시장기준(국내시장의 경우 단말기시장), 2006～2007년은 추정치
◦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은 2005년에 단말기만 약 1조원 정도이며,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에는 약 1조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2005년에는 등록된 
자동차의 23%인 370만대(누적기준)가 텔레매틱스 장비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됨
4. 텔레매틱스와 ITS 교통정보서비스
1) 텔레매틱스와 교통정보서비스 관련성
◦ 현재 텔레매틱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컨텐츠 분야로는 교통정보제공서비스를 들 수 있으며, 교통정보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만족도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 분야임
◦ 또한 텔레매틱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정보서비스는 다음 <그림 1> 및 <표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ITS에서 제공하는  7개 서비스 분야 및 18개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음
제5장­텔레매틱스 시대를 대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추진 방안  257
<그림 1> 텔레매틱스 교통정보제공서비스와 ITS 서비스 분야
ITS
교통관리최적화
전자지불처리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여행자정보고급화
대중교통
화물운송효율화
차량/도로첨단화
Traffic 
Information
Entertainment
Vehicle Operating & 
Management
EmergencyOffice Service
Telematics
<표 4> ITS 제공 서비스와 텔레매틱스 정보제공 분야의 관련성
서비스 분야 서비스 관련성
1. 교통관리최적화
(1) 교통류관리 ▲
(2) 돌발상황관리 ■
(3) 자동교통단속 ▲
(4) 교통공해관리지원 ▲
(5) 교통시설관리지원 ▲
2. 전자지불처리
(6) 통행료전자지불 ■
(7) 요금전자지불 ■
3. 교통정보유통활성화
(8) 기본교통정보제공 ■
(9) 교통정보관리․연계 ■
4. 여행자정보고급화
(10) 차량여행자부가정보제공 ■
(11) 비차량여행자부가정보제공 ▲
5. 대중교통
(12) 대중교통정보제공 ■
(13) 대중교통관리 ▲
6. 화물운송효율화
(14) 물류정보관리 ▲
(15) 위험물차량관리 ▲
(16) 화물관리행정 ▲
7. 차량․도로첨단화
(17) 안전운전지원 ■
(18) 자동운전지원 ■
  주 : 관련성 높음 : ■, 낮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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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교통정보서비스 구축의 중요성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텔레매틱스 교통정보제공서비스는 그 비중이 가장 큰 핵심 분
야일 뿐 아니라 ITS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 관련 서비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이러한 텔레매틱스 교통정보제공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정보의 제공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는 각 사업자별로 별도의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어 종합적이며 체계화된 정보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텔레매틱스 상용화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텔레매틱스를 위한 교통정보 서비스는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최단시간에 가장 안전하게 
도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 즉, 사고․공사․돌발상황․집회 등의 교통단속 정보와 
지․정체 및 최적경로 등의 교통소통 정보가 수집 처리되어 제공되어야 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는 이동통신망, GPS 등의 기반에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차량과 도로의 통신망이 필수적이므로 ITS를 이용한 노
변 인프라 구축과 이에 따른 통합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 제
시되어야 함
5. 통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1) 통합교통정보시스템 필요성
◦ 텔레매틱스 교통정보제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각 
도로체계별, 지역별 교통정보센터 혹은 교통관리센터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로 
다른 교통정보 DB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활용을 위해 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가
공,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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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통합교통정보제공체계 구축을 통해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위한 각 부처별 독립적
인 교통정보 수집 체계 및 센터 구축에 따른 개별 사업자들의 과당 경쟁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한 노드/링크의 빈번
한 생성소멸에 따른 DB 유지관리 투자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기본교통정보의 공유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가능해짐에 따라 ISP들에 의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텔레매틱스 산업의 활성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임
2) 일본의 VICS 사례
◦ 일본은 70년대 중반에 RACS나 AMTICS 등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였으며, 1995
년 VICS로 통합하여 차량제조회사의 실시간 정보와 함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현
재 천만 대 가량의 차량항법장치(CNS) 보급률을 가지고 있음)
◦ 시스템 개요
- 동경에 센터를 두고 경찰청과 도로공단 등에서 전국의 교통정보를 받아서 가공하여 
각 서비스센터에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교통정보 서비스
- 서비스 유형은 일본의 각 부처간의 이견으로 인해 Radio-Wave beacon, Infrared 
beacon, FM Multiplex Broadcast의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정지화면, 동영상, 
FAX, 방송, Map graphic으로 제공됨
- Radio-Wave beacon : 고속도로에 설치하며 직경 200km 범위 내의 교통정보를 보
내고 고속도로  상황 및 지체구간 등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
- Infrared beacon : 일반도로에 설치하며 직경 100km 범위 내의 교통정보를 보내며 
IR 교통정보는 최단경로 정보 등을 제공
- FM Multiplex Broadcast : 특정 주파수를 맞추면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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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VICS 시스템 개요
◦ 교통정보제공
- VICS 서비스는 일본 거의 전 지역이 가능하며, 현재 2개의 민간기업이 VICS의 교통
정보를 받아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함
- VICS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 : 지체되는 도로 구간과 지체 정도 , 통제구간, 지역에 
대한 정보, 도로구간이나 링크의 통행시간, 주차정보나 응급상황 등의 정보
3) 국내 통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 국내에 ITS가 도입된 90년대 초부터 교통정보 서비스를 위한 수많은 연구와 사업들이 
진행되어 부분적으로 교통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공공기관(건교부, 지자체, 경
찰, 도로공사 등)과 민간기업(SK, 로티스 등)에서의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도권
에 집중되어 있고 상호간에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아 교통정보서비스의 통합을 통한 활
성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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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통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현황
정보센터 관리주체 대상지역 정보수집체계 정보제공체계 정보내용
건설교통
종합정보센터 건설교통부
고속국도 
국도 일부구간
루프검지기, 
대중교통관련기관에서 
정보수집
ARS, 인터넷, 방송국 교통소통상황, 좌석현황 및 예매, 수송실적 등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
공사 고속도로
영상검지기, CCTV, 
제보정보
교통전광판, ARS, 
FAX, 인터넷
교통소통상황, 통행속도, 
소요시간, 공사정보, 기상정보
서울교통방송 서울시 서울시 21개축 영상검지기, CCTV, 통신원, TRS차량
ARS, FAX, 인터넷, 
교통방송 (라디오)
구간소통정보, 사고 및 
공사정보
교통정보
서비스센터1)
(현재운영
중단중)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
서울시내
교통정보센터로부터 
정보수집, GPS단말기, 
일반통신원
전화안내/ARS, 
PC통신, 인터넷
교통소통상황, 유고, 
통제상황, 버스노선
교통정보센터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내
CCTV, 순찰차, 사이카, 
통신원, 교통경찰
TV방송국, 교통정보 
서비스센터 교통상황정보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센터
서울시
서울지방
경찰청
올림픽
대로
일부구간
영상검지기, CCTV, 
비상전화, 교통경찰
교통전광판, ARS, 
FAX, 인터넷
통행속도, 소요시간, 
교통소통상황, 교통통제상황, 
공사정보
과천ITS센터 건설교통부 과천시내 루프검지기, 영상검지기, CCTV 가변정보판, 안내단말기 소통정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ITS센터
신공항하이
웨이(주)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영상검지기, CCTV, 
비상전화, 루프검지기 
교통전광판, 인터넷, 
ARS
교통소통상황정보, 유고 및 
특별상황, 연결도로안내, 
우회도로안내
첨단모델도시 대전, 전주, 제주
대전시 프로브차량, 노변기지국(DSRC) 인터넷, VMS 소통정보, 사고, 공사, 통제 
정보, 기상정보, 
대중교통정보, 최적경로, 
여행정보
전주시 VDS, CCTV 인터넷, VMS
제주시 CCTV, AVI, 루프검지기
인터넷, ARS, VMS, 
KIOSK
한국첨단교통정보시스템
서울시내 
주요도로 및 
수도권 국도
CCD카메라 PC통신, 인터넷, ARS, PAGER, KIOSK
교통정체 정보, 돌발상황 및 
사고 정보
로티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
비콘(위치비콘, 
통신비콘)
Probe 차량 
차량단말기, 인터넷, 
ARS, 팩스, 
유․무선망사업자
구간별 차량 통과 소요시간, 
차량위치정보, 대중교통정보 
교통정보안내시스템
(ITS인테크) 서울시 GPS 차량 택시 콜 서비스
교통정체 정보, 돌발상황 및 
사고정보
TSD (주)SK
강남구
(시범사업)
서울시
강남구시범사업
 (영상, 초단파검지기)
인터넷, VMS, 
차량단말기
구간별 차량 통과 소요시간, 
차량위치정보, 대중교통정보
주 : 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업무는 경찰청으로 이관
262  제2부­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
◦ 또한 기존 시스템 구축이 특정한 기준이나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각 개별 사업추진주체
별로 구축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개발업체의 사양이나 개발자의 개인적 선
호에 의해 정보의 정의 및 표현방법, 통신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어 개발기술의 공유나 
정보연계 보다는 개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기 구축된 시스
템의 통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4) 국내 통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시 문제점
(1) 기존 시스템의 통합 문제
◦ 기존 시스템 구축이 특정한 기준이나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각 개별 사업추진주체별로 
구축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개발업체의 사양이나 개발자의 개인적 선호에 
의해 정보의 정의 및 표현방법, 통신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음
◦ 구축업체 선정 방법도 기술평가보다는 가격입찰 위주의 계약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사업 
추진 중에도 개발기술의 공유나 정보연계 보다는 개별 시스템의 구축・운영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기 구축된 시스템의 통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2) FTMS, RTMS, UTMS간의 정보통합문제
◦ 고속도로와 국도, 도시부 도로는 각 사업추진 주체뿐만 아니라 도로에 대한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 교통정보의 연계를 위한 통합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적 합
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현재 건설교통부 종합관리센터를 권역센터로 하여 고속도로와 국도의 정보가 개별적으
로 송신되고 있으나 각 수집주체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뿐 권역센터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주체간 정보교환은 다소 복잡한 절차를 통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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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와 링크의 정의방법, 처리방법 등 노드-링크 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서 각각의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기초정보에 대한 상호호환조차도 어려운 실정임 
(3) 국가 ITS 기술 표준화의 적용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시지와 데이터 요소는 국가 ITS 기술표준에 비해 그 형식이 매우 
간결하고, 데이터 값도 각 기관이나 업체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국가 ITS 기술표준에서는 메시지 그룹과 집합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데이터 요소를 제시
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요소는 표준에서 필수요소로 제시하는 내용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업체에서 국가 ITS 기술표준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ITS 기술표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 따라서, 현재 교통정보서비스를 위한 기 표준안의 수정 및 민간의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
여 국가 ITS 표준안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표준화가 미흡한 자료의 수집 및 가공, 처리
기술, 통합기술 등에 대한 표준안 개발을 통하여 향후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의 지침을 
마련해야함
(4) 개선 방안
◦ 통합교통정보센터는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전국적 확산에 대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정보에 관한 위의 요구기능을 만족함으로써 종합교통정보서비스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함
◦ 그러나 각 시스템 운영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교통정보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
에 우선, 교통정보통합 운영․관리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각 운영주체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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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모든 운영주체들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는 교통정보통
합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에 구성하여 정보의 통
합 범위와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향후 시스템 구축과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센터간 교통자료의 수집 및 가공, 처리기술, 통합기술, 정보교환 등을 위한 기초표
준의 기술표준화가 필수적임
6. 교통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화 추진 전략
1) 표준화 추진 전략 필요성
◦ 고부가가치와 높은 세계시장 진출의 잠재력을 지닌 텔레매틱스 시대를 맞이하여 그러한 
텔레매틱스 산업의 핵심 전략 서비스인 교통정보제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통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 또한 통합교통정보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존 시스템 통합 및 표준화 적용 등의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자료의 수집 및 가공, 처리기술, 통합기술, 정보교환 등을 위
한 기초표준의 기술표준화가 필수적임
2) 표준화 추진 현황
◦ 건설교통부는 1998년부터 ITS 표준기술개발을 통해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형식 및 데이
터 사전 등을 구축하여 2003년 ITS Korea를 통해 단체표준으로 제정하였음
◦ 그러나 단체표준 및 국가표준은 권고형 기준으로 교통정보 사업자나 구축사업을 담당하
는 지자체에서 기 구축된 시스템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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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2001년부터 시작된 첨단모델도시사업을 통해 비 표준화 시스템의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 적용성 실험을 통해 그 방법론을 이미 제시한 바 있음
◦ 이는 국가적으로 완전한 정보호환성을 구축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종합교통정보시스
템이 구성되는 현 시점부터는 정보형식 및 데이터 사전에 대한 기초표준에 대해서는 권
고형식의 단체표준에서 기술기준화 하여 향후 구축되는 모든 교통정보 관련 시스템에 
표준을 적용할 경우 완전한 정보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할 것임
3) 표준화 요건
(1) 통신프로토콜 표준화
◦ 통신프로토콜은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한 
통신규약을 의미함 
◦ 비표준 프로토콜로 정보소스가 다른 종류의 M개가 N종류의 정보 수신자와 통신하는 경
우엔 M×N가지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총 2×M×N번의 구현이 필요하나, 표준 프로토콜
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M+N번의 구현만이 필요하게 됨
◦ 따라서, 현재 한국전산원에서 개발되어 표준화가 진행중인 통신프로토콜 표준안을 활용
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표준 제시가 필수적임
(2) 메시지 표준화
◦ 메시지는 데이터 요소 또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관련 메시지 메타 데이터를 그룹화 한 
것으로 정보의 완전한 단위를 전달하는데 사용됨
◦ 메시지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요소를 표준화해야 하는데, 현재 데이터 요소에 
대한 표준화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복잡하여 각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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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체적인 데이터 요소를 사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음
◦ 일부 기관에서는 교통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데이터 형식과 내용을 임으로 
약속하여 교환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 요소 및 메시지 집합의 표준화를 검토하여야 함
(3) 테스트 서버 표준화
◦ 교통정보서비스의 통합서버가 구축된 후에 구축되는 교통정보시스템은 관련 표준을 적
용해야 하며, 새롭게 얻어지는 교통정보데이터의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통합서버와 신
규 시스템의 호환성 테스트를 통한 시험․인증절차가 필수적임
4) 표준화 전략의 딜레마
◦ 표준화 추진 시 적극적인 정부개입과 시장경쟁 그리고 기술독점과 기술공개 등에 따른 
다양한 정부와 기업의 견해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딜레마를 안고 있음
<표 6> 정부의 입장(공적표준(정부개입) vs. 실질표준(시장경쟁) )
구분 실질표준 공적표준
장점
+ 신속한 결정
+ 시장성 확보
+ 개방성
+ 제품중심
+ 다양성
+ 명확한 결정
+ 공정한 절차
+ 단일 표준
+ 기술적 우위
+ 패배자 배려
단점
- 표준전쟁
- 개발비 중복투자
- 기술분할 점거
- Captive User
- 합의도출이 어려움
- 제정기간이 오래 걸림
- 기술적 편향성
- 시장성 왜곡가능
- 로비(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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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업의 입장(기술독점 vs. 기술공개 & 기술개발 vs. 기술수용)
구분 기술독점 기술공개
기술
개발
+ 시장확보
+ 이윤극대화
+ 로열티 수입
- 성공가능성 희박
- 다양성
- 고비용
예) Sony(Beta 방식)
+ 성공가능성 큼
+ 시장확장 용이
+ 외부효과 큼
+ 비용공유
- 이윤저조
- 경쟁 극대화
- 로열티 저조
예) JVC(VHS)
기술
수용
+ 검증된 시장
+ 기술제휴
- 비주도적 입장
- 로열티 비용
- 수용비용
예) Sanyo(Beta)
+ 성공가능성 큼
+ 동등한 기회
+ 로열티 비용저조
- 경쟁극대화
- 상품의 차별성 적음
- 수용비용
예) Matsushita(VHS)
5) 표준화 전략의 기본 방향
◦ 궁극적인 표준화 정책의 목표는 표준화의 성공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과 소비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데 있고, 정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이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기술개발은 기본이고 나아가 표준화에 성공해야만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의해 지속적인 시장성장을 약속 받을 수 있음
◦ 표준에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있음
- 일단 표준화에 성공하면 그 제품의 보완재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가격인하
가 가능함
- 부품간 상호호환성이 좋아져 이종제품간의 연결 및 전환비용이 줄고 Captive User가 
줄어듦
-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연결이 가능하므로 재원의 공유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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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은 스스로 성장함
- 표준화에 성공하여 시장이 확대되면 보완재시장이 더불어 성장하게 되고, 이를 통해 
표준기술이 신뢰성이 확보되면 이는 결국 이용자의 증가를 가져와 제품선택의 확률
이 높아지고 다시 시장의 확대를 가져와 스스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됨
7. 결 론
◦ 텔레매틱스 산업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시장 다각화 전략 및 제품 차별화 전략에 따라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가세하여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등 복잡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음
◦ 또한 텔레매틱스 산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S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정보제공
관련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교통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빠
른 성장이 예상되며, 현재 단일 지역에서의 서비스에서 향후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글로
벌 시장 진출전략에 따라 글로벌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러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연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통합교통
정보시스템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또한 텔레매틱스는 차세대 교통시스템인 ITS에서 노변과 차량간의 통신을 위한 접점에 
있기 때문에 단일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차세대 교통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발전해야 함
◦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같은 정책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이해도 향상 및 균형 있는 산업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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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時空自在 세상 도래
1) 정보기술 패러다임 변화
◦ 지난 10여년 동안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기술혁명이 일어나면서 디지털시대를 꽃피우고 있음
- 지구촌은 ‘1초 정보생활권’을 맞이했고,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
해서 세계공동체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음
◦ 최근 차세대 정보기술로 각광되는 모바일 PC, 유･무선 통합, 홈네트워킹 등이 주목되면
서 정보기술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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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고 통신수단이 전
자화되면서 상대의 수나 장소와 거리에 관계없이 동시에 수많은 사람에게 정보의 전
달이 가능하게 됨
-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가상(Virtual)공간이 생겨나 이전의 현실(Real)세계
에서 이루어지던 활동과 거래를 대체하고 있음
◦ 특히 무선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현재 정점에 달한 퍼스널컴퓨터(PC) 시대는 점차 쇠퇴하
면서 PDA, 스마트폰, 웹패드로 대표되는 포스트PC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전망됨 
- 사이버공간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유선인터넷 
기반에서 앞으로 유･무선인터넷 기반으로 확대되어 명실공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이버공간으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인터넷속의 사이버공간은 컴퓨터에 연결된 사람들이 공간탐험을 통해 정보를 빠르고 쉽
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과 범위까지 현실공간
의 문제를 확장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정보기술패러다임의 변화는 사이버공간시대를 열었으며 사이버도시와 사이버
산업을 거점으로 한 디지털자본, 사이버티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됨
2) 時空自在의 세상 도래
◦ 21세기 정보기술환경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
션이 시간과 공간 제약을 최소화하려는 時空自在(ubiquitous)기술 패러다임 등장
-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라틴어 ubique에서 유래된 용어로 ‘신은 언제, 어디서나, 
도처에 존재한다(God exists everywhere at the same time)󰡑라는 뜻을 지님
- 이 글에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같은 의미를 가진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고 
자재로운’의 뜻인 시공자재(時空自在)란 우리말로 표현함
◦ 유비쿼터스는 1988년 미국 제록스(Xerox)사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컴퓨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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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등장
- 미래의 컴퓨터는 우리들이 컴퓨터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형태로 생활 속에 파고들
게 되며, 하나의 방에 수백 개의 컴퓨터가 자리 잡고, 컴퓨터들이 유선 네트워크와 
양방향 무선 네트워크로 상호 접속될 것으로 예견
-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산된 수많은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사람이 컴퓨터
들을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컴퓨팅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ubiquitous 
computing󰡑혹은 ‘calm technology󰡑환경이 도래함  
<그림 1> 時空自在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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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空自在 기술발달에 따라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엇이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에버넷(Evernet)시대로 전환되면서 현실국토와 사이버국토간의 상생작용과 현
실세계의 시민이 사이버국토에 있는 사이버티즌과 유기적 공생을 하는 時空自在人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도래
- 時空自在의 세상은 ‘사람과 사람(P2P: Person to Person)’, ‘사람과 사물(P2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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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to Things)’, ‘사물과 사물(T2T : Things to Things)’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
이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세상
2. 時空自在型 도시의 개념
1) 사이버도시 : 미래도시의 정보인프라
◦ 현실의 도시공간은 현실공간상에서 한 도시의 역사 전개와 시민의 무한한 활동무대인 
물리적 지형공간을 주축으로 하고 인공적 시설물도 포함한 영역으로 정의됨
- 도시공간은 지상의 지형공간, 지하의 토양 및 지질공간, 주택과 건축물, 기타 인조시
설물 등으로 구성됨
◦ 사이버도시란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도시전체를 현실공간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디지
털화해 놓은 가상도시로서
-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행정과 정책을 실현하며 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담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제2의 영토 개념임
- 사이버도시의 구축은 時空自在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보기반시설임
◦ 時空自在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이버공간과는 달리 현실도시와 유사한 모
습을 갖는 3차원의 사이버도시를 사이버공간에 건설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2) 時空自在型 도시의 개념
◦ 時空自在型 도시는 時空自在의 도시공간을 보유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時空自在의 市
民들로 이루어지며, 시민권에 따른 하나의 통치조직으로 연계된 현실집단과 사이버집단
의 통합집단이라 정의함
-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측면에서는 현실도시와 사이버도시가 ‘SoC 1)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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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통해 서로 시․공간을 공유하면서 자유자재로 교류하고 보완․상생적 관계
를 갖는 제2의 공간인 時空自在의 도시를 보유
- 시민측면에서는 시민과 사이버티즌이 시･공간을 공유하면서 교류하고 유기적 공생관
계를 갖는 時空自在의 住民들로 구성
◦ 時空自在型 도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도시의 지형과 지
세, 주택과 건축물, 도로 및 각종 도시시설물 등 주요 장소와 시설물에 전자칩 또는 센서
를 내장시키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 유․무선이 통합된 SoC 네트워크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
여 전자정부의 디지털 행정, 가상체험 및 도시모니터링, 지능형 홈네트워킹, 지능형
도로망 등 時空自在의 공간을 조성
<그림 2> 時空自在型 도시
지형 지세
주택 ? 건축물 도로 ? 시설물
사이버도시
아바타
시 민
칩?센서
칩?센서 칩?센서
칩?센서
홈네트워킹
가상체험
도시모니터링
지능형도로망
전자정부
디지털행정
SoC 네트워크 SoC 네트워크
時 空 自 在 의 도 시
1) SoC(System on Chip)는 현실국토상의 주요 지형지물의 위치와 움직임 그리고 변화를 감지(Sensing), 추적
(Tracking)하고 감시(Monitoring), 작동(Actuating)하기 위해 주요 장소와 시설물에 심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
칩으로 앞으로 이러한 칩들을 연결한 ‘SoC 네트워크’는 시공자재 세상에 새로운 국토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으
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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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空自在型 도시에는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 상의 도시기능 담당주체와 각 영역의 조직
들이 서로 유기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공진화 달성 추구
- 시민과 사이버티즌, 기업과 사이버기업, 사회단체와 사이버조직, 지역공동체와 사이
버공동체, 관료제정부와 사이버정부 등 
3) 時空自在型 도시의 구성요소
◦ 時空自在型 도시를 구성하는 8대 핵심요소
- 도시공간차원의 요소: 현실도시, 사이버도시
- 주민차원의 요소: 시민, 사이버티즌
-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의 연결 인프라: SoC 네트워크
- 비물리적 요소: 조직과 개체의 기능, 활동
- 사이버도시 운영: 운용S/W
<그림 3> 時空自在型 도시의 8대 구성요소
6.활동5.기능
8.운용S/W
7. 時空自在 인프라
SoC, Network 등
2.사이버도시
1.현실도시
4.사이버티즌
3.시민
時 空 自 在 型 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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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時空自在型 신행정수도 구상
향후 10년 뒤를 내다보고 계획되어야 할 신행정수도의 모습은 앞으로 세계 각국의 핵심화
두로 떠오를 時空自在의 도시 또는 국가에 대한 비전을 내포하면서 계획되어야 함 
   <그림 4> 時空自在型 신행정수도 구상
서비스 중심적 시스템
설계에서 건설까지
時空自在의 도시로 건설
전자칩과 센서로 망을 이룬 SoC
(System on Chip) 네트워크 도시
초고속 정보통신 네트워크 도시
제2의 시민 사이버티즌 활동도시 가상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도시
21세기형 공간창출 사이버도시
시민1인이 1아바타를 통해
사이버 도시에서 활동하는 도시
모든 지형?지물을 사이버공간에
담는 디지털 도시
시뮬레이션에 의한 최적의 정책
및 계획을 실행하는 도시
1) 전자칩과 센서로 망을 이룬 SoC 네트워크 도시
◦ 국토 전체를 관리․운영하는 두뇌로서의 신행정수도 행정기능을 지원하는 기간망으로 
SoC(System on Chip)네트워크 구축
- 미래도시의 인프라는 전통적인 개념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인 SoC(System on Chip) 기술과 결합된 초고속 유․무
선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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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空自在의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 중 하나인 SoC기술로 신행정수도의 네트워
크를 구축
-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사물에 감지(Sensing), 추적(Tracking), 감시(Monitoring), 작
동  장치(Actuator) 역할을 수행하는 극소형의 전자칩을 정착하고 이를 SoC 네트워
크로 연결하여 時空自在의 환경을 마련
- 이를 위한 핵심기술은 일명 ‘스마트 더스트(Smart Dust)칩’으로 불리우는 10㎣ 이하
의 크기로 100㎼ 이하 저전력에서 동작하며, 완전히 자율적인 센싱과 통신 플랫폼 능
력을 갖춘 초소형 컴퓨팅 시스템임
◦ SoC 네트워크가 구축된 신행정수도는 도시 내 모든 요소와 활동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
고 통제할 수 있는 언제어디서나 네트워크가 가능한 도시로 건설
- 각종 시설과 상품, 동물․사람 등을 판독․추적․관리가 가능해짐
- 행정․물류․유통․전자 지불․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時空自在 현실화 도모
2) 모든 지형지물을 사이버공간에 담는 디지털 도시
◦ 현실도시와 유사한 입체적이고 자연색감을 갖는 모든 지형지물을 디지털화하여 사이버
공간으로 구축
-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하여 디지털화하기 위해 지형도,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 활용
- 현실공간과 유사한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3차원 모델링, 그래픽 맵핑기술, 자
료 압축 및 저장기술 등 각종 최신기술들을 적용
◦ 사이버도시는 도시공간의 모든 사물과 시설을 생긴대로 표현하므로 행정수도에서 발생
하는 각종 활동의 수용공간 확장효과를 가짐
- 입체공간으로 디지털화 될 행정수도의 사이버공간에서는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
활동을 비롯하여 디지털 정치․사회․문화 활동 전반을 수용
◦ 사이버도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다른 수도의 시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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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를 활발히 영위
- 기존의 인터넷공간을 사이버도시로 확대하여 다양한 경제․문화 활동공간으로 활용
3) 1인 1아바타를 갖는 사이버티즌 활동 도시
◦ 신행정수도의 시민들은 사이버 도시공간을 가상체험 혹은 도시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도
록 1인 1아바타를 소유
- 아바타는 분신(分身)․화신(化身)을 뜻하는 말로, 사이버 도시공간에서 시민의 역할
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말함
◦ 사이버 행정수도 안에서 개인의 아바타를 소유하게 됨으로 공공의 의사결정을 위한 대리
인으로 사이버티즌을 활용
- 아바타를 이용하여 온라인 채팅뿐만 아니라 사이버 쇼핑몰․가상교육․가상오피스 
등을 통해 사이버티즌의 생활을 체험 
4) 도시모습의 가상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도시
◦ 사이버 행정도시를 구축하여 현실국토에서는 불가능한 수도로서의 각종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컴퓨터 환경에서 수행해봄으로 최적의 도시정책 수행
- 사이버도시를 기반으로 현실의 도시공간을 지능화하고, 아울러 현실공간에 펼쳐진 각
종 건물․시설물과 기능을 모니터링
◦ 고도로 발전된 공간시뮬레이션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수도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시행
착오 없는 의사결정 실현
- 해결안을 찾기에 복잡한 현안이나 미래의 도시모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직
한 수도로서의 모습을 예견하여 현실의 도시공간을 가꾸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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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에서 건설까지 時空自在의 도시로 건설
◦ 미래형도시이며 세계도시로서의 중추기능을 담을 그릇으로 신행정수도의 도시설계와 도
시건설 일체를 時空自在 기술을 적용하여 건설
◦ 時空自在의 행정수도는 5Any(Anytime, Anywhere, Anynetwork, Anydevice, 
Anyservice)의 실현을 지향함
- Anytime은 실시간적 정보의 취득과 활동, Anywhere는 환경․공간․장소의 자유, 
Anynetwork은 어디에서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Anydevice는 인간이 
휴대하는 모든 기기에 時空自在기술 탑재, Anyservice는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상
품과 서비스를 공급
4. 時空自在型 신행정수도 추진전략
1) 최첨단기술의 시범도시 구축
◦ 21세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도시건설의 과제는 차세대 최첨단기술이 종합적으로 적
용되는 시범도시로 구축
- 時空自在기술을 적용한 행정수도의 모습은 불과 수년 후가 될 미래의 사회, 경제, 문
화를 이끌어갈 도시의 표상이 되도록 계획
◦ 첨단기술과 청정환경이 조화를 이룬 세계도시의 리더로서 효율적 행정기능의 실현과 쾌
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환경도시로 구축
2) 4W 에버넷 도시 실현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시기반인프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4W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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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ever : 人間), 언제든지(Whenever : 時間), 어디서나(Wherever : 空間), 무엇이던
(Whatever : 萬象)- 가 실현되는 에버넷 도시 구축
- 인터넷상의 정보수요 패턴이 급변하면서 그 동안 단순한 정보의 교류를 중심으로 발
전되어 온 인터넷은 현재의 정보 매개체 수준을 넘어서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엇이던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버넷(Evernet)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
◦ 에버넷 도시실현을 위해서 현실의 도시공간, 사이버도시, 정보통신망이 완전히 융합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현대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고도로 이용함으로써 물리적인 공간 사이의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사이버공간에서 새로운 모습의 가정생활, 경제활동, 
공공행정, 국제무역 등을 실현
3) 미래도시의 표상 時空自在型 도시 건설
◦ 국가의 통합과 상징도시로서 미래도시의 표상이 될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급속하게 현실
화되고 있는 時空自在의 세상에 미리 대비하여 계획
- 앞으로 時空自在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무수하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기능, 
인간활동, 사물 및 환경에 대한 각종 시․공간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 時空自在型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행정수도로서의 도시기능이 유기적으로 지능화되고 
동시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모습의 도시상을 마련
◦ 미래도시의 표상으로서 時空自在型 신행정수도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킹 기
술을 활용하여 극소형의 전자칩(System on Chip, SoC)을 주택, 시설, 상품, 기계 등등
의 모든 장소와 사물에 심어 모든 사람, 사물, 컴퓨터가 언제, 어디서나, 유선/무선 초고
속정보통신망을 통해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 운전자․자동차․도로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지능형 도로와 자동차 등장, 모든 가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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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네트워크로 묶어 휴대폰으로 원격조종하는 지능형 홈 실현, 실시간으로 건강상태
를 체크하는 생체계측기술을 이용한 원격진료가 일상화되는 時空自在의 도시 건설
5. 時空自在型 신행정수도 건설방안
1)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時空自在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highway)을 기
반시설로 구축
-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대학연구소, 기업은 물론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첨단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함으로써 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대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통신환경 구축
◦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핵심은 광케이블망을 주축으로 영상과 음성, 문자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쌍방향으로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영상전화나 원격의료, 원격화상회의 등 時空自
在의 환경을 지원하는 기반이 됨
-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케이블을 각 가정마다 연결하는 
FTTH(Fiber to the Home)가 기본이나, 실제 광케이블을 각 가정까지 매설하기에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네트
워크나 기존 전화선 또는 전력선 등을 활용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대안
을 고려 
2) 지능형 도로(Smart Way) 구축
◦  時空自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도로(Smart Way)를 구축하여 교통 혼잡과 에너지낭비
를 최소화한 청정 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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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스마트 웨이로 불리는 지능형 도로는 도로에 지능을 부여하는 개념
- 특수센서와 영상감지망으로 도로교통에 대한 노면 및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지능형 도로와 지능형 자동차간의 효율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가솔린 등의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 대기 조성
◦ 도로기상정보시스템(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 RWIS)으로 안전운전환경 제공
- 도시에 눈이 내렸을 경우 RWIS는 도로결빙방지시스템을 가동시켜 도로표면에 장착
된 특수센서로 눈을 제거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 응급사고시에도 도로자원 및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급차량의 현장출동시간
을 최소화하여 교통사망률 최소화
3) 지능형 홈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앞으로 정보기술은 유․무선통합, 음성․데이터통합으로 모든 통신망이 같은 공간내에
서 작동하는 차세대네트워크(Next Generation Network, NGN)로 발전하고 있음
- NGN은 전화망․인터넷․ATM(Automatic Tellex Machine)․전용망․무선망 등의 
서로 다른 망을 하나의 공통된 망으로 통합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합적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임 
◦ 미래의 도시 신행정수도에 NGN을 구축하여 유선 인터넷이 없는 도시의 길거리에서 이
동전화의 무선인터넷을 통해 집안의 텔레비전, DVD플레이어,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
전기기를 제어하는 등 누구나,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지능형 홈 실현
- 이와 같은 지능형 홈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기술은 새로운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6)이 활용
- 그동안 PC에만 부여됐던 인터넷주소(IP)가 TV, 세탁기, 냉장고, 다리미, 폐쇄회로 카
메라 등 모든 기기에 부여되어 時空自在의 환경을 제공하게 됨
◦ 지능형 홈 네트워크가 실현되면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과 가정생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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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時空自在人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갈 수 있게 됨
4) 지능형 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IBS) 구축
◦ 신행정수도의 중추기능은 국가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
청사 및 관련 기관의 건축계획도 최첨단의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되어야 함
- 21세기 최첨단의 빌딩시스템을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미래도시의 표본으로 건설 
◦ 정부청사 및 관련기관의 건물은 기존 일반 빌딩 개념에서 벗어나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
((Building Automation, BA)에 의해 효율적으로 빌딩을 운영 및 관리하고 사무자동화 
기능과 통신기능을 부가하여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한 지능형 빌딩시스템 구축
- 빌딩의 운영과 에너지관리 및 안전관리의 자동화기능
- Network을 이용한 정보공유 및 사무의 통합관리를 위한 사무자동화기능 지원
- 디지털 시설교환기(Digital Private Branch Exchange, DPBX), 화상시스템 및 위성
통신 등을 이용한 최첨단 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 제공
-  인간공학에 근거한 쾌적한 환경개선과 개성있고 다양한 건축환경개선
5) 도시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새로 지어질 행정수도는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및 에너지 공급 등 각종 도시공공서비스
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미래형 도시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 쓰레기 수집 및 처리의 자동화와 도시기반시설의 지하공동구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환
경 조성
◦ 지능형 도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 
- 도로, 철도, 전기,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 안전한 보행도로의 계획 및 관리
- 현업부서 업무 처리의 소요시간 단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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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고 예방 및 위급 사태시 신속 대처 
- 신속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 제공 
6) 신행정수도 전자정부 구축
◦ 신행정수도의 모든 행정처리 및 대국민서비스는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원스톱서
비스(One Stop Service)에 의한 열린행정구현
- 정부의 행정업무 전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
회형 정부 구현
◦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대민행정 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
비스를 상호간에 제공
-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행정처리 과정을 온라인화
-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시간과 절차 등을 간략화 
7) 時空自在型 도시로 설계 공모 발주
◦ 신행정수도는 정치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도시로서 21세기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수용한 時空自在型 도시로 설계공모 발주
- 최첨단기술을 도입한 시범도시로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치 활동, 시민의 만족, 새로
운 문화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時空自在의 기술도입
◦ 해외의 유수한 전문가들의 참여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소망을 담는 도시의 모습을 구
축하기 위해서 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도시 설계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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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국가지리정보체계 중장기 정책방향
정문섭 연구위원, 박종택 책임연구원, 김정훈 책임연구원
  1. 국가GIS 여건변화
  2. 국가GIS 현황 및 평가
  3. 국가GIS 중장기 비전 및 목표
  4.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1. 국가GIS 여건변화
1) 국토에 대한 인식변화와 GIS
◦「신국토 구상」에 따른 국토균형발전 5대 전략 및 7대 과제에 대한 국가GIS 대응전략 
필요
- 국가GIS 추진전략과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신국토 구상 전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토개발계획과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로 친환경국토개발 전략의 요구 증대
- GIS를 활용한 개발가용지와 환경보전지를 제시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방안을 
제시하여 국토개발 및 보전 전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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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 국토관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GIS를 활용한 친환경국토보
전 전략 수립  
◦ 효율적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한 국토정보인프라로서 GIS의 중요성 증대
- 국가GIS사업을 통하여 추진된 각종 정보화사업을 연계․통합하여 국토이용 및 관리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
2) 時空自在(Ubiquitous)의 환경과 GIS
◦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접근이 가능한 時空自在의 컴퓨팅 환경이 추진됨에 따라 국
가GIS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됨
- 유․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필요한 국토정보를 즉시 제공받으려는 요구가 증대함
에 따라 공공부문의 국가GIS사업을 대국민지향형으로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 증대 
◦ 時空自在형 디지털도시 건설계획이 추진됨
- 도시 내 주거단지에 첨단 통신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주거지마다 홈네트워크와 인텔리
전트 빌딩시스템이 적용되며, 도로에는 ITS가 구현되도록 계획중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개발이 진행중임
◦ 참여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인 텔레매틱스(Telematics),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s : LBS), 애니메이션(Animation) 등 GIS관련 IT기술과 연계활용 방안이 필요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첨단 IT기술의 개발수요 증대
3) 정보활용 고도화와 GIS
◦ 국토관리, 환경관리, 입지선정, 재난․재해관리, 기업활동 등의 부문에서 공간정보 수요
증대 및 GIS정보활용 고도화 요구 증대
- 실무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구축된 각종 DB나 시스템이 정책현안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정보나 시스템으로 활용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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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을 통해 대국민 GIS서비스 고도화 필요
- 원단위 정보, 부문별 정보, 종합적 정보간 연계 강화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대국민 민원 해소 
◦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GIS고도화 전략수립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추진한 정보화 사업 등에 따라 지자체별 수준에 
맞는 GIS 활용전략 수립  
2. 국가GIS 현황 및 평가
1) 국가GIS사업의 추진배경 및 개요
(1) 추진개요
◦  GIS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고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GIS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GIS
를 도입․구축
◦ 그러나 다양한 GIS 관련사업이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구축된 결과물의 상
호호환성 부족,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5년『국
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국가GIS사업을 추진
(2) 단계별 국가GIS사업 목적
◦ 제1단계 국가GIS사업(1995～2000)은 지형도, 지적도, 지하시설물도와 각종 주제도 등 
기본자료를 전산화하고,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연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GIS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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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1․2차 국가GIS사업 추진내용
제1차 국가GIS사업 제2차 국가GIS사업
분과 사업명 분과 부문 사업명
지리정보
지형도 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
지리
정보
기본지리정보구축
국가기준점정비 및 체계확립
국토공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 사업
기본지리정보구축
수치지도 및 국가기본도 수정
연안해역정보조사 및 DB구축
전자해도 제작 
해안선조사측량 및 DB구축
해양공간정보시스템구축
해양기본지리정보구축
토지정보 지적도 전산화사업 지적정보 지적도면전산화사업
표준화 GIS표준화사업 표준화 국가GIS표준화
국가지리정보구축 표준화 연구
GIS 국가표준의 체계 확립
국가GIS 표준화 연구
해양GIS 표준화체계 구축
기술개발 GIS기술개발사업GIS전문인력육성
기술
개발
국가GIS기술개발 개방형 LBS 핵심공통기술개발 사업
고정밀 위성영상 처리기술 개발
인력
양성
GIS전문인력양성 GIS전문인력양성
GIS정보통신 전문인력양성
산업
육성
GIS산업육성 - 
총괄
지하시설물관리체계 개발 시범사업
공공GIS 활용체계 개발사업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토양자원정보시스템
 지질정보관리시스템)
국가GIS 지원연구
활용
유통
GIS활용
체계구축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국도건설종합지반정보 DB구축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지하수정보관리체계
토지관리정보체계
하천지도전산화
농촌용수 물관리정보화
농촌지형정보체계
농업토양환경정보 DB화
문화재 GIS 사업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산업단지 수치지도제작
산업지리정보체계
폐탄광지리정보시스템
통계지리정보시스템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항만지하시설물 GIS DB구축
해양관광정보관리시스템
대기환경예측평가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
자연환경종합 GIS-DB구축
토지피복도구축
지리정보
유통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 
해양지리정보 유통체계
위성영상정보 통합관리
총괄
조정
지원연구
제도개선
국가GIS 지원연구사업
해양GIS 정책기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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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 국가GIS사업(2001～2005)은 제1단계 국가GIS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GIS기반을 
토대로 공간정보에 대한 유통활성화 및 접근성을 제고하여 GIS활용을 확산하는데 그 목
적이 있으며, 1, 2단계 국가GIS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추진될 제3단계 국가GIS사업
(2006~2010)은 GIS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국가GIS사업의 추진현황
(1) 부문별 추진실적
◦ 제1차 국가GIS사업
- 제1차 국가GIS사업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지형도․주제도․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GIS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GIS표준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
물관리체계개발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NGIS지원연구 등을 추진
◦ 제2차 국가GIS사업
- 제2차 국가GIS사업은 기본지리정보구축, 국가GIS표준화, 국가GIS기술개발, GIS전
문인력 양성, GIS산업육성, GIS활용체계구축, 지리정보유통, 국가GIS지원연구 및 
제도개선 등 8대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
- 8대 중점추진부문에서는 총 47개 사업을 국가GIS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중임
(2) 재원투자실적
◦ 제1차 국가GIS사업에서는 10대 중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총 4,847억원의 예산투입을 
계획하였으나, 이의 약 57.5%인 2,787억원 정도가 실제 투입되는데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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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계획예산 투입예산 계획대비 실적
 지형도 전산화사업 704 742 105.4
 주제도 전산화사업 266  258 97.0
 지적도 전산화사업 1,405  166 11.8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1,555 906  58.3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개발시범사업 13 14 107.7
 공공GIS 활용체계 개발사업 525 367 69.9
 GIS 기술개발 198 204 103.0
 GIS 전문인력 육성 125 76 60.8
 GIS 표준화사업 16 14 87.5
 국가GIS 지원연구사업 40 40 100.0
합  계 4,847 2,787 57.5
<표 2> 제1차 국가GIS사업 추진예산
                                                                                (단위 : 억원, %)
     자료: 건설교통부. 2003. “국가지리정보체계 2002년 자체평가“에서 재작성
◦ 제2차 국가GIS사업에는 8개 부문에 총 1조 3,50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으나, 2003
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이의 약 19.7%인 2,661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음
사  업  명 계획예산 투입예산 계획대비 실적
 기본지리정보 구축 4,504 865 19.2
 GIS활용체계 구축 7,336 1,411 19.2
 지리정보유통 250 129 51.6
 국가GIS기술개발 805 139 17.3
 GIS산업육성 250 0 0.0
 국가GIS표준화 90 29 32.2
 GIS전문인력양성 148 54 36.5
 지원연구/제도개선 117 34 29.1
합  계 13,500 2,661 19.7
<표 3> 제2차 국가GIS사업 추진예산
                                                                                 (단위 : 억원, %)
    자료: 건설교통부. 2003. “국가지리정보체계 2002년 자체평가“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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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GIS사업 평가
(1) 부문별 평가
◦ 기본지리정보
- 공간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수요자가 공통․우선 필요로 하는 기본지리정보
를 도출하고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부처간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구축이 지체
◦ GIS활용체계 구축
- GIS활용체계 구축사업은 표준제정, 기반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의 정보기반환경이 미
흡하고 관련사업간의 연계가 부족함
◦ 지리정보유통
-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지리정보 수요에 비해 공급 및 유통이 가능한 지리정보
의 양적, 질적 수준은 미흡하고 정보보호․인증․보안정책 등 제도기반 미흡
◦ 국가GIS기술개발
 - 국내외 GIS산업 및 기술동향 분석과 미래 유망기술 전망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 확보
가 가능한 GIS기술부문을 선정․개발하는 노력이 미흡
◦ GIS산업 육성
- 국내외 GIS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GIS산업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노력이 부족하였
고 관련 제도 미비
◦ 국가GIS표준화
- 자료표준, 절차표준, 기술표준 등의 다양한 표준을 개발 중에 있으나 새로운 표준에 
따른 DB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GIS전문인력 양성
- 국가GIS교육사업이 단기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고도화되고 있는 GIS분야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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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공급에는 충분치 않으며, 특히 GIS에 대한 대 국민홍보가 미흡하여 일반인의 
인식확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지원연구 및 제도개선
- 국가GIS지원연구는 대부분 1년 단위의 소규모 현안과제에 치중되어 국가GIS사업의 
비전 및 중장기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이 미흡하며, 현장대응형 연구를 위해 연구소, 
민간, 대학과의 공동연구가 필요
(2) 평가결과 
◦ 국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
- 국가GIS관련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공간정보기반을 명확히 정의하여 GIS
사업에서 반드시 공공이 담당해야 할 부문과 민간이 주도해야 할 부문을 구분하는 등 
GIS부문에 대한 국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
◦ 분과위 소속 부처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 국가GIS사업의 전반적인 연계․조정을 위하여 13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분과간의 
총괄조정능력을 강화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해야 함
◦ 국가GIS사업 평가체계 확립
- 국가GIS사업은 지난 8년간 약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약 70여개의 사업이 추
진되었으나 성과진단 및 향후 추진방향 제시가 미흡하였으므로 이를 위해 국가GIS사
업 종합정책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가 필요
◦ 재원조달 및 집행구조 개선
- 국가GIS사업의 전체 측면에서 총소요 예산의 산정, 각 추진주체간 재원분담, 사업간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 등이 원활치 않으므로 국가GIS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GIS사업 총괄차원의 예산편성 기능과 재원집행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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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제고
- 그동안의 국가GIS사업은 정부가 공급자 측면에서 관련산업을 육성하였으나 향후에는 
GIS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촉진하는 
지원전략이 필요
4) 국가GIS사업의 추진전망
◦ 제1․2차 국가GIS사업 추진으로 공간정보 생산 등 GIS기반조성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GIS활용확산이 부진하고, GIS활용고도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이 미흡
◦ 특히 GIS DB간 연계가 곤란함은 물론 GIS가 행정정보화 부문에 한정되어 활용됨으로써 
GIS의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고, GIS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효과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 국가GIS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국가GIS사업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최근의 
급격한 GIS관련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가GIS사업의 수요변화가 예측되므로 이를 
수용한 국가GIS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효율적인 국가GIS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국가GIS사업 평가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국가GIS 정책방향 설정 및 전략방안 연구가 필요함
3. 국가GIS 중장기 비전 및 목표
1) 중장기 비전
◦ 「21세기 Geotopia 실현」
- 2015년까지 국가GIS사업 및 사이버국토 구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공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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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지리정보 활용고도화 달성 
-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리정보와 관련된 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혁신하고 이를 통
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디지털 통합국토」구현  
2) 중장기 목표
(1) 중기 목표(2006년~2010년)
◦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완성
- 기본지리정보, 유통, 기술, 표준, 지원환경 등 5대 국가공간정보기반을 완성하고 이
를 토대로 공공 및 민간의 지리정보체계 구축 활성화  
◦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구축 기반조성
-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Lidar, Moblie Mapping 등 최근의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3차원 지리정보의 구축 모델 개발, 표준화, 기술개발, 제도 등 사이버국토 기반조성
◦ GIS활용체계 고도화
- 업무간 중범위 업무설계를 통하여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
수산, 지하국토 등 8대 GIS활용사업을 고도화하여 국토, 환경, 재난․재해 등 국토정
책현안의 문제해결에 기여  
(2) 장기 목표(2006년~2015년)
◦ 공공 및 민간부문의 GIS활용체계 정착
- 공공 및 민간부문에 지리정보 컨텐츠의 구축뿐만 아니라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부가한 GIS활용체계를 개발하여 관련 업무의 고도화에 활용
◦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사이버국토』완성
- 3차원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국토의 전산화를 발전시켜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를 완성하여 국민생활 및 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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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연계 및 통합을 통한 GIS통합환경 구축 
- 분야별 지리정보활용체계의 연계통합을 통한 지리정보 종합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
축하여『디지털 통합국토』지원 
4.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1) 중장기 정책방향
(1) GIS수요변화에 대처 
 ◦ 전자정부 등 정보고도화 추진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 첨단 정보기술개념에 부응하는 
국가GIS 추진모델을 재정립하여 장단기 국가GIS계획을 수립 
- 국가GIS 추진모델 재정립을 통하여 중기적으로는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에 필
요한 GIS정책과제와 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이버국토건설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 
(2) 지리정보 활용의 고도화
◦ 국가GIS사업 추진 결과물의 활용을 고도화하고 3차원 지리정보 등의 미래지향적인 GIS
정보생산의 조기 시행 추진 
- 지리정보활용체계의 연계․통합과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활용한 지리정보의 활용
고도화를 통하여 국토정책 현안의 해결과 국가GIS사업의 효과성 제고 
(3) GIS산업의 세계화 
◦ 공간정보구축, GIS시스템개발, GIS신기술개발 등 GIS관련 산업의 종합적인 체계를 구
축하여 국내 국토정보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외 GIS산업의 세계화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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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측량업체, 시스템 통합(SI)업체, GIS요소기술개발 업체 등 GIS관련 업계를 종합
적으로 육성하고 국내 경험의 세계진출을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 
(4) GIS제도기반의 선진화 
◦ 현재 운용중인「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을 중심으로 공간정보 기반조
성, 생산, 활용, 유통 등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 
- 지리정보구축 관련「측량법」,「지적법」의 정비와, GIS활용분야의 정비,「국가지
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관련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 
(5) GIS 활용의 보편화 
◦ 공공부문의 GIS사업 추진을 대시민 서비스의 일반화에 중점을 두어 일반 수요자 중심의 
GIS사업 추진을 촉진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공공부문의 국가GIS사업 추진결과를 고도화시키고 이를 활용한 대민 지향형 GIS사업
을 발굴하여 공공재의 민간활용을 촉진
2) 중장기 추진전략
(1) 국가GIS 추진모델 재정립
◦ 다양해져 가는 GIS수요변화에 따라 현재의 국가GIS 모델을 재평가하고 이를 피드백하
여 새로운 국가GIS 추진모델을 정립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적인 정보수요의 변화에 따라 제1․2차 국가GIS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국가GIS 추진모델을 재정립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국
가GIS사업 추진모델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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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GIS 협력체계 강화 
◦ 범국가 차원의 GIS 협력체계를 재편하고 국제GIS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내GIS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현재 제2차 국가GIS사업에서는 총괄조정분과 등 8개 분과가 47개 국가GIS사업을 추
진하고 있어 종합적인 측면에서 국가GIS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실천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적인 협력사업을 추진 
(3) 지리정보의 활용 보편화 
◦ 기본지리정보 및 3차원 공간정보 등 GIS분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지리정보를 조기에 
구축하여 GIS활용기반을 조기 완성 
- 기존의 국가GIS사업 추진을 통하여 구축된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미구축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을 촉진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업무의 완성도를 향상시킴 
(4) 지리정보 활용의 고도화 실현 
◦ 부문별 지리정보의 연계․통합 활용을 통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지리정보 활용의 
고도화 실현 
- 다기준­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MCDM) 개발을 통하여 수요자들의 상반된 이해관계, 
불완전한 정보, 그리고 제한된 자원하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개발하여 활용
(5) 공간정보 유통의 활성화 
◦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공간정보유통의 다양화와 공간정보 유통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을 정비하여 공간정보의 갱신과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증대 
- 현재 국가GIS사업 추진을 통하여 생산되는 지리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유통되는 정보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보강
하여 행정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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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GIS 중장기 추진과제 
(1)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지속 추진 
◦ GIS정보유통, GIS기술개발, GIS표준화, 지원환경, 국가GIS 기본지리정보 등 5대 부문 
사업 지속 추진 
- 그동안 추진되었던 국가GIS사업을 국가공간정보기반, 국가GIS사업 활용지원, 국가
GIS 활용고도화 부문 등 3분야로 재편하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공간정보기반
의 조기 추진을 기획
(2) 국가GIS활용체계 구축 지원
◦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의 중앙 및 지자체 
GIS활용사업 지원
- 현재 국가GIS사업에서 공간정보기반 구축사업과 혼재되어 추진중인 국가GIS활용체
계 구축사업을 분야별로 재편하여 GIS요소기술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분야별 분
야간 연계통합을 통하여 국가GIS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추진 
(3) GIS사업의 연계․통합을 통한 GIS활용고도화  
◦ 전자정부 및 전자지방정부 연계, 시공자재의 개념과 GIS 연계, 민간GIS사업 연계 등 
-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사업과 국가GIS사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국가
GIS사업의 활용도와 국가정보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사업의 발굴을 통한 산
업의 경쟁력 제고 
(4) 『사이버국토』구축사업 추진 
◦ 3차원 공간정보구축 기반조성 및 사이버국토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지리정보의 활용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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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공간정보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을 조기에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도시, 가정 등에 관한 사이버 국토구축모델을 정립하여 현실국토의 
정보화와 더불어 가상국토의 정보화 추진 
- 시공자재 지향 국가GIS 추진(U ­ GIS)을 통하여 U ­ 정부, U ­ 도시, U ­홈 등에 필요
한 GIS 관련 의사결정지원체계 및 요소기술 개발을 통하여 U ­ Korea 실현에 기여 
제10장­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통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자정부 구현방안 301
제10장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통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방안
최병남 연구위원, 김동한 연구원
1.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전자정부 로드맵
2. 통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 기본방향
3. 통합처리 단계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 방안 
1.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전자정부 로드맵
1) 추진현황
◦ 1993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1)보고서를 통
해 전자정부의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전자정부는 정부혁신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모
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음
◦ 이후 1995년 G7 장관들의 모임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Government On-line Project)가 제안
1)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정부의 
업무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로 행정업무 효율화와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정부부문에 TQM(Total Quality 
Management) 및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과 같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
였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한 정보기술의 활용을 제시하여 전자정부의 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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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전자정부는 현재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발전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2000년에 「행정업무등의전자화를촉진하기위한전자정부구현특별법」을 제
정하고, 2001년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11대 중점 사업을 완료하고, 2002년 11월에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마련하여, 
전자정부의 구체적인 모습과 기반을 갖추게 되었음
◦ 전자정부 구현정책은 20여년 전부터 추진되어온 행정전산화와 행정정보화 정책과 단절
된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대
응하는 발전적 변화라고 할 수 있음(방민석, 2003)
◦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전자정부 발전단계2) 
중 전자거래 단계로 진입한 선도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3)
◦ 1,400여 읍․면․동까지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세계 최고 수
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 총 2,429종의 DB구축으로 행정정보의 
디지털화 및 부처별․단위업무별 정보화를 고도화함
◦ 전자정부 단일창구(http://www.egov.go.kr)를 통한 393종의 민원 온라인서비스로 국
민과 기업을 위한 초기 온라인 통합 서비스
2) 전자정부 로드맵
◦ 우리나라는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내 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
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2) 전자정부 발전단계는 주장하는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르며, UN은 착수(emerging), 발전(enhanced), 상호작용
(interactive), 전자거래(transactional), 통합처리(seamless) 등의 5단계로 구분함(UN 2002)
3) UN e-GOV Index: 총 190개 회원국의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 인적자본 수준 등을 계량화하여 평가하였으며, 
우리나라를 15위로 평가함(U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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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의 업무 수행방식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정부기능을 지원․서비
스위주로 전환하며, 참여를 통한 국민위주의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자정부 로드
맵을 2003년에 제시(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8)
◦ 정부는 이 로드맵에서 향후 2007년까지 가장 전자정부 구현 수준이 높은 통합처리 단
계4)로 진입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방안으로 4대 분야 10대 아젠다 31
개 단위과제를 추진하고 있음(<표 1> 참조)
◦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 대부분의 민원 및 기업 관련업무를 관청 방문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기업지원경쟁력도 10위권으로 제고
◦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모든 행정업무의 전자화 및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정보자원을 통
합 관리하여 실시간 행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 행정정보의 능동적․개방적  제공으로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
제권을 강화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
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
◦ 국제기관의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
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개별업무 또는 기능중심의 정보화, 공급자 중심의 정보화로 사회적 체감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5)
4) UN은 부처간/부서간 경계 없는 온라인 서비스, 정부/민간간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전적인 정자정부를 가장 
완성도가 높은 통합처리 단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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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자정부 로드맵의 4대 분야 10대 아젠다 31개 단위과제
분   야 아젠다 단위과제
일하는
방식혁신
(G2G)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1.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3. 전자지방정부 구현
4. 전자감사체계 구축
5. 전자국회 구현
6.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8. 외교통상정보화
9. 국정과제실시간관리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10. 행정정보 공유 확대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11.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대국민
서비스 혁신
(G2C, G2B)
대 국민서비스 고도화
12.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18.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대 기업서비스 고도화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시스
22. 전자무역서비스
23.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정보자원관리
혁신
(공통기반)
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정보 보호체계의 강화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 저비
법제도 정비 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31.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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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정보서비스를 목표로 하면서 범정부적 협력, 법제도정비 등이 미흡하여 기존 시스템
을 연계하지 못하고 개별업무 및 기능중심의 정보화가 추진되었으며,
◦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면서 비효율적인 사용자 환경, 문자와 숫자 중심의 단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자인 국가기관 중심의 
정보화가 추진되었음
◦ 전자정부 이용현황을 보면, 단일창구 서비스 개통 최초 1개월간은 약 4백만 건의 접속 
횟수를 기록하였으나, 그 다음달에는 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2003년 12월 현재 하루 약 6만 건 정도의 접속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임(그림 1 참조)
<그림 1> 전자정부 단일창구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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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질과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의 질이 높을수록 사용자들의 만족도
가 높아지나(김종무 2003), 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미흡(김선경 2003, 서진완 2002)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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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가 기업이나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 양적으로 다양하고 질적으로 통합된 정보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정부 단일창구 이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자정부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인 「세계 최고 수준의 열
린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제공되는 정보의 다양화 및 풍부화가 필요함
◦ 문자와 숫자로 작성된 문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도, 그림, 음
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문자와 숫자로만 작성된 문서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용도지역지구 지정내역이 표시된 지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정
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전자정부 단일창구에서는 10여 년 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GIS를 활용해 
구축한 수치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생활지리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둘째, 제공되는 정보의 연계․통합성을 강화하여야 함
◦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정보와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다양한 정보가 신속하게 통합서비스 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어느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토지이용규제내용, 용도지역지구도, 필지 위에 
있는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을 함께 통합 사용할 경우 정보의 품질수준은 훨씬 높아져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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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시스템의 유연성이 낮아 서비스의 대응성이나 쌍방향성이 낮고, 다양한 정보가 
통합되지 못한 채 단순 개별 정보와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품질수준
을 충족시키는데 미흡함 
◦ 셋째,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함
◦ 전자정부의 정보와 서비스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원하는 국민에게 제공되기 위
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사용환경이 제공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의 건출물대장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주소로만 접근하는 경우보다는 
지도를 이용해 해당 건축물을 검색하는 경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 그러나 전자정부 단일창구는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이 미흡하고 복잡하여 인터
넷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네티즌 이외의 계층의 사용을 어렵게 하며, 이는 정보격차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넷째, 이와 같은 과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결할 실행방안을 확보하여야 함
◦ 전자정부가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 높은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행방안이 전자정부 아젠다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그러나 전자정부 4대 분야, 10대 아젠다, 31개 단위과제에 문자, 숫자 중심의 단순 개별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의 통합제공을 통한 정보의 질 및 서비스의 질, 
전자정부 시스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이 미흡
◦ 미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리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부 24개 중점과제 중에 
GIS활용을 포함시키고, 지리정보원스톱포털5)(그림 2), 레크리에이션 원스톱포털 사이
트6), 재난/재해 원스톱포털 사이트7)(그림 3) 등을 운영
5) 지리정보원스톱포털(Geospatial One-Stop Portal) : 정부 각 부처업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리정보를 공동활용하고, 대민서비스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6) 레크리에이션 원스톱포털 사이트(Recreation One-Stop) : 미국 전역의 레크리에이션 정보를 GIS의 개념을 도
입하여 온라인으로 지도와 세부정보를 서비스
308  제2부­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
<그림 2> 미국의 지리정보원스톱포털 사이트 
<그림 3> 허리케인 이사벨 예상이동경로 정보
 
7) 재난/재해 원스톱포털 사이트(Disaster Management) :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 현황 및 대응조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인터넷 맵과 함께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로, 2003년 미국 동부지역에 발생한 허리케인 이
사벨의 이동경로 정보를 기상레이더로부터 받아 10분 간격으로 지도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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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정부 각 부처8)의 업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리정보를 공동활
용하고, 대민서비스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포털
사이트를 구축
2. 통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 기본방향
1)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통합
◦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전자정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요구(needs)에 부응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에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어야 함
◦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자료와 자료의 통합정도에 
따라 사용자 만족도 수준을 <그림 4>와 같이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영역Ⅰ은 문자, 숫자로 표현된 단순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가 이 영
역에 해당하며, 사용자 만족도 수준이 낮음 
◦ 영역Ⅱ는 문자, 숫자로 표현된 단순 자료를 목적에 적합하게 통합 서비스하는 형태로 
부동산거래의 경우 등기, 양도소득세 등을 통합처리하는 서비스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영역 Ⅰ에 비해 사용자 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영역Ⅲ은 문자, 숫자, 지리정보,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공
하는 형태로 영역Ⅰ과 유사하나 다양한 자료가 통합되지 않고 업무시스템별로 서비스되
기 때문에 중복투자 위험이 있고, 많은 투자에 비해 사용자 만족도 수준이 낮으며, GIS
8) 내무부(DOI), 상무부(DOC), 교통부(DOT) 등 18개 연방정부기관이 참여
단순/개별 복잡/멀티미디어
자료 다양성/복잡성
자료
통합정도
낮음 높음
다양한 정보
통합 제공
현재
다양한 정보
개별 제공
개별 정보
개별 제공
개별 정보
통합 제공
I III
II IV1
2
3
310  제2부­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
를 도입한 많은 지자체가 이 영역에 해당
◦ 영역 Ⅳ는 문자, 숫자, 지리정보,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통합처리되고 
서비스되는 형태로 자료나 서비스가 끊김 없이 부서/부처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통합처
리되는 영역으로 사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음
◦ 전자정부의 사용자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역Ⅰ⇒ 영역 Ⅱ ⇒ 영역 Ⅳ(①) 순서로 
다양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서비스 하는 것이 합리적임(그림 4)
◦ 영역Ⅰ ⇒ 영역 Ⅳ(②) 순서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여러 유
형의 자료를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조
직적 어려움이 따르고 비효율적임 
◦ 영역Ⅰ ⇒ 영역Ⅲ ⇒ 영역 Ⅳ(③) 순서는 다양한 자료를 여러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생산 및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투자 및 관리 위험이 있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음
<그림 4> 전자정부의 사용자 만족도 향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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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S를 활용한 사용자 만족도 향상
◦ GIS는 이질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보다 완전한 형태의 사용자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관련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통합처리 단계 전자정부 구현에 중요한 기술임
◦ 즉 GIS는 정보의 다양성, 정보의 통합성, 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제고하여 통합처리 단계 
전자정부의 구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단임
◦ GIS의 이러한 특성은 통합처리 단계 전자정부의 구현에 GIS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통합처리 단계 전자정부의 구현에 GIS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을 의미함
◦ 전자정부 구현에 GIS기술을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
는 정보의 질, 서비스의 질,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첫째, 국민의 상대로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나 대민
서비스의 약 80% 정도가 지리정보와 연계9)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자, 숫자 중심의 
전자정부 정보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둘째, 지리정보는 정보의 공유도가 타 정보에 비해 높고 타 정보와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정보의 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셋째, 지리정보(지도)는 그래픽과 텍스트의 이질적인 특성을 통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정보의 구축 및 전달에 있어 사용자가 시스템
을 편리하고 쉽게 사용하는데 기여함
◦ 결론적으로 GIS를 활용한 지리정보 기반의 정보는 사용자의 직관적 판단을 용이하게 하
고, 정보의 표현성 및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텍스트 기반의 정보는 사용자의 논리
적 판단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의 통합제공은 설명력 및 세부성을 강화할 수 있음
9) 전자정부 및 GIS 선도국가인 미국의 NAPA(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1998)는 토지관리
국, 지질조사국, 산림청, 해양청 등을 대상으로 한 지리정보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미국 정부업
무의 약 80%, 경제활동의 약 50% 정도가 지리정보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함 
312  제2부­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
3. GIS기반의 통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방안
1)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리정보 공동활용
◦ 1995년 제1차 국가GIS사업이 추진된 이후 지형도, 지적도, 도로망도, 토지이용현황도 
등 많은 도면자료가 디지털화되었는데, 이를 공동활용함으써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와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음
◦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에서 구축한 GIS기반의 토지데이터베이스(지형, 지적, 용도지역지
구)를 지자체 공간정보인프라로 정해 모든 행정업무에 공동활용하게 하고, 이를 원하는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시킴
◦ 예를 들어 GIS 기반의 토지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함으로써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토지이용
규제현황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지구도를 앉은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건물
을 지으려고 하는 민원인이 이를 직접 검색할 수 있음
◦ 서울시, 제주시 등에 위치한 토지의 이용규제를 표시한 용도지역지구 현황을 정확성이 
높은 도면과 함께 인터넷으로 제공하여(일일 평균 접속 횟수 : 약25,000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고 방문민원을 줄임
2) 정보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리정보 기반의 통합처리 
◦ 네트워크와 POI(Point of Interest)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리정보는 행정, 산업, 경제, 
사회생활 등과 관련된 모든 속성자료를 연계하여 통합처리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가, 건물, 인구, 자동차, 조세 등에 대한 행정정보를 개별적
으로 단순히 제공하는 것보다 지리정보와 연계 통합처리하여 시각화함으로써 정보와 서
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임 
◦ 예를 들어 GIS기반의 토지데이터베이스의 지적도와 지가를 결합하여 지가현황도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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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지가의 공간분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
를 높일 수 있음
3) 지리정보와 민간 포털사이트의 콘텐트 통합서비스
◦ 완성도 수준이 높은 전자정부의 구현은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서비스 콘텐트의 한계,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기술 등 때문에 국가기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며, 민간부
문의 포털사이트와 협력해야 함
◦ 또한 지리정보 기반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자동차항법시스템, 텔레
매틱스 등의 분야에서 B2B, B2C시장, 마케팅 분야에서 GIS를 응용한 gCRM 
(geographical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과 같은 신규 시장이 형성되고 있
어 지식정보시대의 지리정보 기반의 콘텐트 산업발전을 위한 역할분담 차원에서도 협력
이 필요함
◦ 따라서 전자정부의 공간정보인프라에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콘텐트를 부가서비스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포털사이트와 협력함으로써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풍부하고 다
양하게 할 것임
◦ 미국의 경우 지리정보원스톱 포털은 공공부문에서 생산․관리되는 지리정보의 공동활용 
및 공개를 기본목적으로 하나, 정보서비스의 콘텐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민간에서 생
산․판매되는 지리정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4) 효율적인 지리정보 제공을 위한 GIS 카탈로그 포털 구축
◦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GIS관련 업무기능 및 
자료를 공동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카탈로그하고 네트워크로 묶어 국가행정
업무가 전자적으로 통합처리(one stop)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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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적으로 개별 GIS서비스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묶어 놓고, 사용자들은 하나의 창구
(GIS카탈로그 포털)에 접근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검색하고 제공받는 GIS 서비스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정부라고 할 수 있음
◦ 개별 GIS서비스 시스템은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에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사용자는 
GIS 카탈로그 포털에 접속한 후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여, GIS 
자료 및 서비스를 바로 제공받거나 혹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5) 전자정부 로드맵에 GIS기술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 반영
◦ 정부는 전자정부 완성도를 2007년까지 부처간/부서간 경계 없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정부/민간간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처리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4대 분야, 
10대 아젠다, 31개 단위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 그러나 단위과제는 문자, 숫자 중심의 단순 개별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로드맵 
어디에도 GIS활용을 위한 실행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공동활용하게 하고 통합정보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
으로써 GIS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전자정부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함 
◦ 미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리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24개 중점과제 
중에 GIS활용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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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철도역의 역세권개발 필요성
◦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지역간 시간거리가 대폭 단축되어 국토공간구조의 대변화가 예상
되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 집중 문제와 지방의 상대적 경제 침체를 해소하
므로 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됨
◦ 고속철도의 이용증진과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공간구조로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강화와 역주변에 철도이용과 밀접한 업무․집회․숙박시설 
등의 확충 및 집적을 위한 역세권정비가 시급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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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세권의 개념 및 공간범위
1) 역세권의 개념
◦ 역세권의 개념은 연구자의 목적․접근방법 또는 법규정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논의된 역세권의 정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음
  ∙접근성 측면에서 보행자가 철도역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중심으
로 설정하는 도보권역
  ∙이용세력권 측면으로서 철도역을 이용하는 이용인구, 이용성격으로서 당해 역의 
이용세력이 미치는 권역 또는 철도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역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의 지상 및 지하의 연계개발이 가능한 지역
  ∙토지이용,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간적 특징으로서 철도역이 입주함으로써 지가
(地價)나 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치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계구역 
내부공간
  ∙역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 시장영역, 환경적 도시영역 서비스가 미치는 공간
적 범위로 철도역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토지이용의 영향권
2) 역세권의 기능
◦ 철도역세권은 자연적 조건, 대중교통 수단의 양, 인근지역의 역과의 거리등을 고려함으
로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교통결절점 기능으로 철도역은 버스, 택시, 자가용 등 여러 교통수단들이 환승하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차장 시설과 신 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접근이 편리한 지점임. 따라서 철도역세권 일대는 대규모의 인구가 집․분산하는 
도시교통의 결절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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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중심지 기능으로 철도역 주변은 도시의 중심지역으로서 주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대부분의 고속철도 역세권지역에는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등과 같은 유통기능, 호
텔, 여관 등과 같은 숙박기능, 사무실, 오피스텔 등과 같은 업무기능, 콘서트홀, 
체육관 등과 같은 문화기능들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역세권지역은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 재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정보중심지 기능으로 철도역을 통해 사람과 물자가 끊임없이 드나들고 이에 수반하여 
각종 정보가 쏟아져 들어옴
  ∙철도역세권은 대규모 인텔리전트빌딩 건설을 통해 도시정보의 발신지이자 수신지
로서의 정보중핵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3) 역세권의 공간범위
◦ 역세권의 공간범위설정은 역세권개발계획수립에 근거를 제공해 주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공간범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검토결과 연구자와 국가에 따라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행법상 역세권의 공간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범위는 철도노선 및 역(철도
를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철도 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의하여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을 말함(시행령 
제10조)
- 도시철도법 : 역세권의 범위는 역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
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으로 함(시
행령 제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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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세권의 공간범위와 개발내용
구 분 공간적 범위 개발 내용
철도부지 ∘기존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철도시설 부지 포함
∘신 역사 및 복합역사개발
∘주차장 및 환승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직접역세권
∘역과 인접하여 보행으
로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범위 
∘간선도로변 블록중심의 개발 : 도시개발사업의 효율화와 도
시기능의 정비와 지가를 고려,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하고 
필요한 공공용지확보를 위한 개발
∘지상부 개발 : 상업편익시설, 위락, 문화시설 및 복합용도의 
주거시설
∘지하부 개발 : 지하상가, 지하보도, 역세권내 주차장 
간접역세권
∘역을 중심으로 도보 10
분 이상 소요되거나 1
차 교통수단을 이용하
여 접근가능 한 범위
∘도시기능이 낙후하여 시가지정비차원에서의 역의 직접역세
권과 병행개발이 필요하며 지구단위로 향후 도시개발의 정
비 및 개발방향이 필요
∘지상시설 : 상업업무, 주거기능 수용, 다양한 도시개발 수법
을 통한 도심지 거점개발가능
∘지하시설 : 직접역세권과 유사
<그림 1> 역세권 공간구성 개념도
T
철도부지
직접역세권
간접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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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철도역의 역세권 개발현황 및 문제점
1) 고속철도 정차도시의 역세권 개발현황
(1) 부산광역시
◦ 1996년 고속철도 공단에서 수립한 부산역 역세권 개발계획이 있으나 기본구상에 불과하
며, 부산역 외에도 부전역, 사상역의 역세권 개발계획도 수립할 예정임
◦ 시설계획과에서 고속철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 1년 예정으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함
(2) 대구광역시
◦ 고속철도 선로를 도심통과로 지하화 할지, 신규역사를 외곽에 놓고 지상화 할지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태임
◦ 동대구역 주변 개발을 고속철도공단에서 1996년도에 기본구상을 마쳤으나, 현재 관련계
획의 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본래 시에서 관련계획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속철도 공단
에서 일괄 수행키로 하여 손을 뗀 상태임
- 동대구역의 환승시스템 개선계획, 역 지구개발계획 등의 용역사업시 대구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한 상태이나 역세권의 개발방향은 불확실함
(3) 대전광역시
◦ 대전 도심구간 통과시 지하화할 것인지, 대전시 외곽에 신규역을 설치하고 선로를 지상
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대전역 주변의 개발계획을 구체
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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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도시기반시설 정비, 중추관리기능의 유치, 관
광․문화산업의 육성 등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음 
(4) 광주광역시
◦ 광주역과 송정리역을 함께 쓰는 방침이어서 어느 역의 역세권을 개발하느냐는 현재 불확
실한 상태임 
◦ 호남선 전철화이후 고속철도가 운행되더라도 광주역과 송정리역에 모두 정차하는 계획
으로 되어있음. 송정리역의 지하철역이 2006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광주역과 시내버스
로 연계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시내버스 노선개편 작업을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고속철도 정차역에 대한 개발전략은 미수립된 상태임
(5) 익산시
◦ 호남선 복선전철화이후 익산에 고속철도가 상시 정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익산시
는 고속철도 정차에 대비하여 환승센터, 역세권 개발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든 상태임. 
시가지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전북대 연구소에서 수행
(6) 목포시
◦ 구상을 수립 중임. 목포역은 ‘97년경부터 주상복합 역사로 민간사업자의 신청도 있었으
나, 타당성이 낮아 중도 포기된 상태임. 목포역은 목포 시내를 남북으로 분단하여 도시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철도청의 철도복선화 사업을 목포시에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객선 터미널의 환승시설 개선, 삼학도의 복원, 유달산 공원의 주차장 확충 등이 이루
어졌음. 그러나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고속철도 정차와 관련된 별도
의 기획은 된 것이 없는 상태임
제11장­고속철도역의 역세권 개발방안  323
(7) 경주시
◦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 100만평의 개발계획을 구상 중에 있음
(8) 울산시
◦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로 결정되었으며, 주변 수백만평의 개발계획을 구상 중에 있음
2)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의 문제점
(1)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 미흡
◦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시점에 있지만, 역사의 정비 및 건설 외에는 역 주변 공간에 대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역세권 개발계획은 수립된 적이 있으나, 실행된 내용이 없으며, 정차역이 소재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세권 개발이 구상차원에 머무르고 있음
◦ 주요 정차역의 지상 또는 지하역 정차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역세권 개발계획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
(2) 역세권개발의 구체적인 정책부재
◦ 최근에 철도이용이 크게 증가되어 역세권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역세
권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제도가 없어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부분적
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유철도법은 역세권 개발사업의 근거만 규정하고 개발목표, 개발방식, 개발주체, 개발
재원, 개발 후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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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반시설 및 서비스시설 부족
◦ 역세권의 환승체계는 최근에 건설된 역사를 중심으로 환승체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역세권은 역사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
에 환승체계와 역사로의 접근을 위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등이 부족함
(4) 철도역과 역세권의 개별적 사업추진
◦ 철도건설과 역세권 개발사업은 상호 유기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재 고속철도의 경우 철도건설이 먼저 시행됨으로써 신설 역세권의 신도시개발사업에 어
려움이 발생됨
(5) 다양한 개발방식 부재
◦ 역세권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역세권개발방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역세권개
발을 택지개발사업 위주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 역세권의 도심기능 활성화나 철도이용
증진을 위하여 상업․업무용지를 조성하려면 적절치 않음
(6) 역세권 개발법 미제정
◦ 기본적으로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이 미제정되어 있는 상태임
- 2003년 건설교통부에서 <철도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법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역세권은 복합용도의 개발이 적절하지만, 현 제도는 택지개발사업에 치중되어 있음
◦ 근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역세권 개발은 종합적 추진이 어려움
- 역세권 개발주체가 미정립되어 어떻게 추진할지도 미확립되어 있음
- 고속철도 기획단의 사업추진본부에서 총괄할 예정이지만,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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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고속철도역의 역세권개발 사례
1) 프랑스의 사례
◦ 역세권개발은 철도 주변의 토지를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SNCF(철도청) 주도하에 
시행됨
◦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나 지역연합체 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공영개발단 
이나 민관혼합회사 등과 협의 통하여 사업을 추진함
◦ 개발기간을 10～15년으로 보고 SNCF와 지방정부 및 투자자가 이해당사자로 참여하여 
역세권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역세권 개발회사는 단지조성 후 건설회사에 토지를 제공하
며, 그 판매수익은 SNCF는 철도기본시설 투자비로, 지방정부는 서민주택, 박물관 건설 
등에 활용하고 있음
2) 일본의 사례
◦ 역사내 백화점, 쇼핑센터, 오피스, 병원 등을 모두 포괄하면서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
◦ 대규모 복합건물이 입지하고 공공성과 상업성이 동일 건축물의 실내공간에 존재
◦ 복합기능의 역사 및 역세권개발, 역사빌딩의 건축을 통해 숙박시설, 회의시설, 극장 등 
점차 현대화 다양화되고 있음
◦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이 지상과 지하에 입체적으로 입지하는 사례가 증가
◦ 역사 및 철도기능을 서비스하기 위한 역세권개발은 역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으로 정
비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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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국의 시사점
◦ 유럽은 철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개발이 추진되고 민간개발자 또는 
역세권개발 부동산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역세권개발을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역세권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은 철도시설과 역
세권내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여 서비스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일본은 철도의 민영화 이후 민간중심으로 추진되며, 역사부지에 고유기능 이외에 다
른 도시기능이 고도로 복합 유치되고 주변은 재개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양상을 갖고 있어 복합개발모델을 도입할 수 있음
◦ 철도역부지의 도심성과 터미널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을 재생하고 새로운 도시의 얼
굴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5. 고속철도역의 역세권 개발방안
1) 역세권 개발목표
□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의 형성
◦ 고속철도와 연계된 도시의 성장거점형성
◦ 도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강화
□ 효율적인 교통체계확립
◦ 지역내 대중교통연계체계 강화 
◦ 고속철도, 지하철, 대중교통과의 원활한 환승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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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관문으로서 도시 이미지 조성
◦ 보행자 위주의 도시공간형성
◦ 역사 건축물은 기능적이며 상징적으로 표현 
□ 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 도모
◦ 역세권정비계획에 의거한 사업추진
◦ 역세권정비 관련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다양화
2) 역세권 개발의 주요방안
(1) 종합적인 역세권개발계획의 수립
◦ 고속철도 개통 후 정차역은 유동인구가 집적하는 주요 공간이 될 것이므로 지역경제의 
핵이 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이 요구됨 
- 프랑스 릴의 유라릴, 일본 하마마츠처럼 종합적인 계획 필요 
- 역을 중심으로 지식정보산업, 컨벤션 센터, 예술회관, 대형쇼핑센터, 대형 업무빌딩 
등을 입지시켜 역에서 최소한의 이동시간에 접근 가능토록 하고, 사회․경제활동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2) 역세권 개발 Zone의 설정
◦ 역을 중심으로 10분 거리 이내를 주요 개발 존으로 설정하여 고속철도를 이용한 여객이 
짧은 시간을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고속철도 역에서 모든 서비스가 처리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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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으로 이동한 여객에게 추가적인 이동으로 시간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 개
발 존에는 국제 혹은 국내업무 기능이 입지하도록 하고, 초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표 2> 고속철도 정차역의 접근성과 관련된 개발 존
구 분 주 개발 존 2차 개발 존 주변부 개발 존
고속철도역으로/
에서 접근성 
직접
도보 혹은 움직이는 
보도 등으로 5-10
분 이내
간접
양호한 수단으로 
통행 및 환승을 포함하
여 15분 이내
간접
양호한 수단으로 
통행 및 환승을 포함하
여 15분 이상
입지 잠재력 고도의 국제/국내 기능의 입지
고도 기능의 제2차 입
지. 특정한 입지에 특화
된 기능입지
특정 입지 요인에 따라 
다양한 기능입지
빌딩 밀도 초고밀도 고밀도 특정 상황에 따름
개발 추진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그림 2> 고속철도 정차역의 접근성과 관련된 개발존의 모식도
고속철도역사
연 계 된
주변 개발존
교통수단
주개발존
5-10분 접근성
15분 접근성
철도선로
개발존
제2차
고속철도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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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계교통 체계정립 
◦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이 긴요
- 도시내 및 시외를 원활하게 연계하는 교통체계 구축이 긴요함. 시내외 교통수단(고속
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및 전철) 및 승용차의 이용이 원활해야 할 것임
- 역 주변의 교통지체는 역세권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며, 대중교통중심의 동선체계를 구축하여야 하지만, 승용차의 이용도 배
려해야 할 것임
- 역세권에 호텔, 컨벤션 센터, 쇼핑센터 등이 입지하게 되면 승용차를 위한 동선과 주
차장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역내 이동도 수평수직 이동의 보장
-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내의 동선은 수직 혹은 수평이동시설
을 제공하여야 하며, 무거운 짐을 가진 여행자도 이동시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임
◦ 철도 이용객과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인한 추가 교통량 발생으로 역세권의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것은 도시내 교통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철도 이용을 
위한 접근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속전철의 지역간 시간거리 단축효과를 감소함
◦ 도시의 발전을 촉진할 고속전철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선 기존 교통체계의 확충과 더불어 
광역도시권 교통수단 및 도시내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원활해 질 수 있는 연계체계가 구
축되어야 할 것임
  
(4) 중심지조성을 위한 업무․상업공간의 확충
◦ 고속전철이 개통되면 도시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도시의 관문인 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가 크게 증가되므로 서 토지의 가치도 상승됨. 과거 철도역이 도시의 중심지로 발전
해 오다가 차량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차량접근이 편
리한 지역이 중심지로 발전하고 역 주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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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신 교통수단으로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역 주변지역이 다시 도시의 중심지로서 
발전될 전망이며 특히 지역간 연계 업무기능의 수요와 숙박․쇼핑기능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됨. 따라서 역세권의 개발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통한 주변지역의 재개발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5) 입체적인 지하․지상공간 네트워크 형성 
◦ 역의 수송인구가 크게 증가되고 역세권 이용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역과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보행 연계체계가 필요함. 토지이용이 고도화 될수록 지상활동 공간은 반대로 협
소해지므로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형성하여 주변의 상업활동도 촉진하고 
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지금까지는 대규모의 철도부지가 도시용도로 활용되지 못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역 전
후 지역을 차단하는 요소로 작용되었으나,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철도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시민광장․공원을 설치하고 상업 업무빌딩을 건설하여 입체적인 도시활동 공
간으로 활용하므로서 역세권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임
(6) 역세권 개발의 체계적지원과 사업추진의 다양화
◦ 재정지원체계 구축
- 역세권 개발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에서 일정 지분을 참여하는 방안
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역세권 개발관련 법 개정 추진
- 역세권 개발 및 정비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지구를 도입하고, 역세권 범위, 계획기준 
등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개선도 필요
◦ 개발주체의 확대
-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자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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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사업면허를 득한 도시철도사업자
- 국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 공공기관 중 하나 이상과 민간기업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
립한 법인
- 역세권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체
◦ 개발사업의 다양화
- 철도부지 개발사업
  ∙ 역사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역사건설과 함께 철도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상
업업무용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 역세권 정비사업
  ∙ 역사 주변지역에 철도역사로의 접근이나 환승체계를 위한 기반시설과 도심활성화
를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기존 건물을 개선하거
나 재건축, 공동개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자력에 의해 역세
권이 재정비되도록 하는 사업
- 역세권 재개발사업
  ∙ 역사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노후․불량한 건축물과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철도이용증진과 도심활성화에 필요한 공공기반시설물과 도심용도에 적합한 건축
물을 건설하는 도심재개발사업
- 역세권 신시가지개발사업
  ∙ 새로운 철도역사건설과 함께 주변의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
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철도역사 신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잠재력을 활용
하여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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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역세권개발사업 유형의 비교
역세권
개발방식
철도부지 종합개발사업
역세권 
재개발사업
역세권 
정비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관리)
역세권 신시가지개발사업
복합용도
역사건설
역세권
철도부지 개발 택지개발
수용방식
도시개발
환지방식
도시개발
대상지 
토지이용 철도부지
철도부지 및 
철도시설  
이전적지
구시가지 구시가지 미개발지 미개발지 미개발지
토지취득
방식 - -
입체환지,
일부 
토지수용
일부 
토지수용 토지수용 토지수용 환지
관련법
국유철도 운
영에 관한 특
례법
국유철도 운영
에 관한 특례
법,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택지개발촉
진법,고속철
도공단법,국
유철도특례
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역세권 
도입기능 소 중 대 중 소 대 대
(7) 역세권 개발과 수도권 인구분산시책과의 연계
◦ 단순히 고속철도 역만으로는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기능의 특화와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를 유입하는데 유리함.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지방 정차역 도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화기능과 일자리가 정차역 도시 주변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혁신 클러스터시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 등과의 연계가 긴요함
  ∙ <고속철도 정차역세권 개발 +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 공공기관 이전>이 패키지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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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SOC시설공사의 발주방식 다양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김재영 선임연구위원, 김성일 책임연구원
1. 문제의 제기
2. 정부공사 발주방식 운용 현황 및 문제점
3. 정부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1. 문제의 제기 
◦ SOC 시설공사의 발주1)에 있어서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조달사업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이며, 이러한 발
주방식 적용의 근간이 되는 생산체계는 개별 업역을 규정하는 관련 법규 즉 ‘건설산업기
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이 규정하고 있음
- 정부공사 발주방식은 크게 설계시공일괄방식(턴키 또는 대안입찰방식), 설계 ­ 시공분
리(기타공사입찰방식), 건설사업관리 방식 등의 3가지 발주방식으로 구분됨
- 건설, 전기, 소방공사 등은 분리발주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는 대부분 총액계약방식으
로 발주하고 있으며 공정별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1) 여기서 SOC 시설공사는 주로 공공토목공사를 의미하고 정부공사인 경우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하며 SOC시설물
의 공급에 있어서 재원부담주체, 운영주체 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적용은 제외하고 국가계약법이 관장하는 
정부공사 발주방식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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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SOC 시설공사 발주방식의 결정은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으
며, 공사규모와 공종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SOC시설공사 발주방식은 건설업체 등록․신고․면허와 입찰․계약제도 등을 근간으로 
건설업체의 시장진입과 참여 등을 규정하기 때문에 건설산업 구조와 행태에 미치는 영
향이 큼
- 건설업체의 시장진입과 참여를 법률이나 제도로 규정하여 경직적으로 운용하기 때문
에 발주청 스스로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우며
- 건설업체들도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비용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시장상
황만을 고려하면서 입찰참여를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즉 현행의 정부공사 발주방식은 발주청과 건설산업 모두가 효율성을 추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미국 등 선진국의 공공공사 발주방식은 종전의 설계 ­ 시공분리발주하의 최저가 낙찰제
에서 설계 ­ 시공일괄발주방식의 적용 확대, 최고의 가치(Best ­ Value)를 추구하는 방향
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음
 - 아울러, 설계 ­ 시공분리 발주제도 하에서도 시공업자 선정에서 혁신적인 입찰계약방
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 가격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공사의 특성 및 발주자의 요구
조건에 가장 적합한 입찰, 계약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선진국의 공공공사 효율화를 위한 발주방식의 다양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경직
적 발주방식의 운용은 SOC시설물의 품질을 저해하고  고비용으로 인한 투자의 비효율
성을 노정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제약하는 여건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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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공사 발주방식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실태
◦ 우리나라의 정부공사 발주방식은 100억원 이상의 복합공사 즉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입
찰방법의 심의(일괄입찰, 대안 및 기타공사)를 통해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30억 원 이상의 100억 미만의 복합공사는 특정공사로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 입찰
방법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대형공사 계약에 있어서 이외에 사업관리방식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정부공사 주관부서는「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과정에서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해 1차적으로 판단을 하며, 여기에 제시된 입찰방법(발주방식)은 발주청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혹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최종 발주방식이 결정되는 
구조임
- 아울러, 낙찰방식에 있어서 기타공사(분리방식)의 경우 1999년 7월 이후 전면적 적격
심사제도로 일원화되었다가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공사에 부분적으로 최
저가낙찰방식이 적용되었고, 2003년 12월 이후부터 최저가 낙찰 적용대상이 500억 
이상 PQ공사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입찰금액적정성심사제도」가 도입, 적용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심의 현황 자료에 의하면 1972～2001까지의 건설
공사건수의 85.9%가 설계­시공 분리방식(기타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됨 
- 1972년～1982년의 기간 동안 설계­시공분리방식이 86.3%, 설계­시공일괄방식이 
10.5%, 대안입찰이 3.2%이며, 1983년～1992년에는 설계­시공분리방식이 93.0%, 설
계 ­ 시공일괄방식이 6.1%, 대안입찰이 1.9%로 줄어들었고 
- 이후 1996년 건교부의 “턴­키 활성화 대책”을 통한 목표 턴­키 방식 적용비율의 적용
으로 1997년에는 설계 ­ 시공일괄방식과 대안입찰이 25.5%로까지 적용 비중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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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아직은 설계 ­ 시공분리방식이 주도하고 있음
◦ 공공 발주청이 발주한 2002년도 1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 발주규모는 21조원으로 2002
년의 공공공사 발주시장의 추정규모인 55조원의 38%를 차지함 
- 이를 발주방식별로 구분하여 보면 최저가 적용 대상공사는 33건으로 4.84조원으로 
전체 100억 이상 공공공사의 발주규모인 21조여 원의 23%를 점하며, 턴키/대안공사
의 경우는 6.78조원으로 전체의 32%, 기타 적격심사 등 적용대상공사의 규모는 9.4
조원으로 전체의 45%를 점하고 있음
- 2002년의 경우 턴 ­ 키 및 대안입찰방식의 공공건설시장 점유율은 공사규모의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표 1> 공공공사의 발주방식별 건수 및 금액
구분 
최저가 적용공사 턴 ­ 키(대안)적용공사 적격심사적용 공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금액 33건 4.84조원 72건 6.78조원 244건 9.4조원
금액비중(%) 23% 32.2% 44.8%
◦ 우리나라의 정부 공사 발주방식은 건설시장진입제도인 건설업 등록제도와 건설시장 참
여제도인 입찰․계약 제도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주는 국가계약법과 회계예
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음
- 정부 공사 발주방식에서 설계․시공분리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90년대 중반부터 설
계․시공일괄방식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1996년 건설시장 개방에 맞추어 건설사업 관리방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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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1) 발주방식 및 건설생산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   
◦ 정부 SOC 공사는 설계­시공분리발주, 설계­시공일괄발주, 대안입찰, 건설사업관리방식
에 의한 발주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 건설사업관리방식, 공기단축, 성능보장형 계약제도 등 다양한 계약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및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의 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발
주방식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 발주방식을 뒷받침하는 업역은 설계용역업, 건설시공업, 건설감리업으로 분리되어 있
으며, 시공업의 경우 원도급자로서의 일반건설업과 하도급자로서의 전문건설업으로 
분리하여 건설시공을 담당하며, 감리업의 경우 일정공사규모 이상에 의무적으로 감
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건설시공의 경우 국가계약법에서는 총액계약 원칙을 적용하지만 건산법에서는 
의무하도급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건설산업의 업역 구조화
건설산업
건설
시공업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종: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해외건설업․주택건설업․환경오염방지시설업(기본
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제외
건설
용역업
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기본법 중 제6
조, 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건축설계․감리업(건축사법)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 발주기관은 다양한 발주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건설생산조직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건설생산조직이 발주방식을 규정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
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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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관련 제도 및 정책부서와 실제 건설생산체계와 관련된 정책부서간의 연계성의 미
흡과 각각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효율적 발주제도 및 생산체계의 형성을 가로막는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 국내의 정부공사 발주제도에 익숙한 건설업체들은 다양하고 유연하게 발주제도를 도
입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취약해 질 수밖에 없음 
  ∙ 해외건설시장에서는 EPC(Engineering ­ Procurement ­ Construction) 발주방식, 
CM 발주방식 등이 보편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설계․시공분리발주 방식
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이처럼 획일적으로 발주방식의 적용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부공사발주방식의 유연성을 제약하여 효율적 발주방식의 적용을 제약한다는 점임  
- 이 결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며
- 아울러, 공기단축과 성능보장형 계약방식 등을 통해 공기단축으로 인한 건설공사비용
의 절감과 품질보장이 어렵게 되며, 건설생산체계의 자율적 선택이 제약을 받아 이로 
인한 건설생산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임
◦ 건설공사비용분석 사례에 의하면 건설생산체계의 유연화(단순화)를 통해 총 건설공사비
용 중 간접비의 비중을 15%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는 건설생산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하면 건설공사비용을 절감
하거나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 SOC 공사 발주방식의 적용 효과를 제약하는 정부공사 계약제도 
◦ 정부 SOC 시설공사에는 계속비 계약보다는 주로 매년 지출승인을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장기계속 계약방식이 적용됨으로써 공사의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 공사계획의 수립이 
미흡하여 새로운 계약방식 즉 공기제안형 계약방식의 적용 효과를 제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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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우리나라는 장기계속 계약제도를 채택하는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예산의 확보가 가능한 계속비 예산제도의 적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는 상황에 있음
- 건설공사기간에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소
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사후평가도 
거의 불가능함
- 그 결과 보다 정부공사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주방식의 개선 등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계약제도는 총액확정계약방식을 위주로 하고 있어, 개산계약
방식 등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후 정산부 계약방식의 적용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총액확정계약방식은 일정한 예정가격하에서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총액의 범
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므로 사후 정산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 이에 따라 설계 ­ 시공병행방식 등을 통한 공기단축방식은 사전에 미리 계약액이 확정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의 계약제도는 총액계약을 토대로 입찰자의 견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
역입찰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운영하여 왔지만 공사비 보상
방식에 의한 다양한 계약방식은 크게 제약을 받음 
(3) SOC시설 공사발주방식심의의 형식화 및 잦은 설계변경   
◦ 건설공사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발주청에서 마련
한 집행기본계획서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발주방식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명확한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하고, 대부분이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해 발주방식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대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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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남 
- 입찰방법 심의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업 부서에 작성한「공사집행기본계획서」상의 
입찰방법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난 입찰방법 심
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과 가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표 3> 입찰방법 심의에 대한 의견
구    분 
발주기관 업체․전문가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입찰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필요 28 21.5 18 22.8 46 22.0
2) 실질적인 심의 기능보다는 형식적으로 운영 39 30.0 29 36.7 68 32.5
3) 발주방법의 선정 및 공사발주의 효율성을 확보에 기여 23 17.7 10 12.7 33 15.8
4) 발주기관의 자체 발주능력을 보완 11 8.5 7 8.9 18 8.6
5) 효율적인 입찰방법의 심의에 문제 26 20.0 15 19.0 41 19.6
6) 기타 3 2.30 0 0 3 1.40
합   계 130 100 79 100 209 100
자료 :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2002. 
◦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을 위주로 정부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빈도가 높으며 
이는 공기를 증가시키고 정부의 예산절감 의지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1997년 이후 10억 원 이상의 396개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158회의 설계변경으로 711억 원의 공사비가 증가하였음.2) 이와 같은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비의 증가만이 아니라 공기 지연을 초래함
- 공기단축 등의 효과를 위한 제도 도입이 잘못된 설계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연결될 경
우, 도입목적이 되는 발주방식보다는 여타 요인에 의해 공기단축의 효과가 제약을 받
는 경우가 발생함
- 이러한 결과는 발주방식의 효과는 이를 시현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및 세부 운영방식과 
2) 김홍일(1998)「공공공사의 설계변경 원인 및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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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설계시공일괄공사에서도 기본계획의 변경, 보
상지연 등으로 공기의 지연을 초래되는 사례가 있음
 
(4) SOC시설공사 발주제도 운용상의 제약요인    
◦ 너무 획일적, 의무화되어 있는 법적 규제가 발주자의 자율적 판단을 봉쇄하고 발주자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만 하면 되도록 내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에서 발주제도의 다양화를 통한 공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음
- 발주제도 운용상의 제약요인으로 ‘절차위주의 감사’, ‘획일적 발주계약방식의 규정’, 
‘건설생산체계의 경직성’, ‘발주기관의 재량권 미흡’ 등이 주로 지적됨
<표 4> 건설공사 발주제도 운영상의 제약요인
구  분
발주
기관
업체
전문가 전체
두 집단간 평균의 
동일성에 검정
 평균=3에 대한 
t검정 
평균 평균 평균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1)건설생산체계의 경직성 2.54 2.30 2.46 2.049 0.042 -10.034 0.000
2)발주기관의 재량권 미흡 2.50 2.91 2.65 -3.178 0.002 -5.474 0.000
3)투명성․공정성 위주의 제도 운영 3.13 2.62 2.94 3.977 0.000 -0.956 0.340
4)발주기관의 발주 능력 부족 3.37 2.72 3.13 4.947 0.000 2.011 0.046
5)획일적인 발주계약방식의 규정 2.49 2.18 2.37 2.489 0.014 -10.146 0.000
6)발주처의 발주전문인력의 부족 2.81 2.57 2.72 1.743 0.083 -4.199 0.000
7)건설업체의 능력 부족 2.49 3.37 2.81 -6.250 0.000 -2.542 0.012
8)절차위주의 감사 2.14 2.20 2.16 -0.546 0.586 -15.107 0.000
주 : 5점 척도로 점수가 작을수록 심각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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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공사 발주제도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 효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 공익성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과거 투명성 및 공정성 중심의 조달방식에 치중되어온 상황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발
주제도를 도입,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함
- 발주능력의 배양 및 예산제도의 개선(장기계속계약제도)도 중요도가 다소 높으며, 이
외의 항목에서 중요도는 큰 차이가 없음 
<표 5> 효율적 발주제도의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별 중요도
구  분
발주
기관
업체
전문가 전체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평균= 3에 대한 
가설검정
평균 평균 평균 t값 유의확률 t값 유의확률
1) 발주자의 능력 배양 3.69 3.85 3.75 -1.404 0.162 13.609 0.000 
2) 공사유형별 입찰방법 및 계약 지침의 정비 3.7 3.62 3.67 0.693 0.489 11.747 0.000 
3) 최고 의사결정자의 인식 전환 3.85 3.78 3.82 0.462 0.645 12.586 0.0000
4) 건설업역 철폐 3.06 3.23 3.12 -1.293 0.198 2.008 0.046 
5) 발주자 재량권 확대       3.44 3.34 3.41 0.741 0.460 6.235 0.000 
6) 성과(performance)중심의 감사 3.54 3.59 3.56 -0.381 0.704 8.663 0.000 
7) 예산제도의 개선 3.62 3.96 3.74 -2.770 0.006 11.729 0.000 
8) 분산조달방식 확대 3.35 3.27 3.32 0.630 0.529 5.088 0.000 
9) 기술제안중심의 입찰제도운영 3.53 3.63 3.57 -0.904 0.367 10.252 0.000 
10)다양한 입찰, 계약방식의 개발 및 보급 3.68 3.71 3.69 -0.238 0.812 11.394 0.000 
11) 국가계약법령의 획기적 개편 3.73 3.58 3.68 1.103 0.271 10.476 0.000 
12) 수주업체의 수용능력의 확보 3.7 3.53 3.64 1.341 0.181 10.503 0.000 
13) 발주기관의 신뢰성 확보 3.57 3.87 3.68 -2.531 0.012 11.088 0.000 
주: 5점 척도로 점수가 클수록 중요도가 높음
자료 :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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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고려할 때, 발주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를 저해하는 법, 제도적 제약요인과 
인적 제약요인을 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2) 국가계약법령의 정비를 통한 발주기관의 자율성 확대 
◦ 중앙조달체제를 뒷받침하는 국가계약법령은 입찰 및 계약의 기본원칙만을 설정하도록 
하고 발주부처가 이러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세부적인 집행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도록 
획기적인 제도의 개편이 요구됨 
- 이와 같은 제도의 개편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혼란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
하므로  
- 우선 현행의 국가계약법령상의 각종 회계예규들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
을 임의화하여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공공건설사업은 연방정부보다는 주 정부, 그리고 주 정부보다는 공공발
주자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형태와 성격의 기관들이 자체 조직의 지침서(guideline)
를 통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그 이유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는 기본원칙만을 제시하고 각 발주자 
조직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운영의 유연성을 살리고, 업무수행의 효율
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3) 유연한 건설생산체계의 형성과 발주방식 선택상의 재량 확대
◦ 유연한 건설생산체계의 형성 없이 발주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발주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생산방식의 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함
- 이러한 건설생산방식의 다양화는 기능별로 업역화된 시장이 아니라 발주방식 및 시장
의 수요에 따라 건설생산주체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생산조직을 구성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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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제도 및 규제에 의한 건설시장의 진입과 참여를 규정하기보다는 발주청에서 
건설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유스럽게 공사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
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4) 정부공사 발주능력의 강화
◦ 발주능력을 제약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법, 제도적 규정의 개편, 절
차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고, 
- 투명성, 공정성 중심의 발주제도의 운영에서 효율성도 적절히 가미하는 방향으로 제
도 및 제도의 운용방식을 전환하여야 함
- 이와 더불어, 발주기관의 발주능력의 향상을 위해 우선 발주능력이 무엇이며, 발주자
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함 
◦ 발주청의 발주능력의 보완을 위해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발주능력의 부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
주자의 발주능력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발주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발주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즉, 중앙조달기관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세부
적인 운영지침은 발주기관의 능력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함
- 발주기관의 발주능력을 실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주기관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생애주기의 단계와 사업관리의 주요 내용에 따라 다양하
게 특화 및 전문화된 건설사업관리자의 육성이 필요함 
  ∙ 발주기관 및 업계․전문가들은 현행의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발주능력의 제고에 도
움이 된다는 인식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건설사업발주방식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경제
연구소가 지방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사발주 업무에 있어서 외부
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1.6%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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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중심의 정부예산 회계제도 및 감사제도의 도입
◦ 건설공사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필수
적임
- 예산의 확보가 유동적인 경우, 건설공사의 생명주기(life­cycle)를 고려한 합리적인 
공사비 집행 및 사업계획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됨
- 따라서, 공기단축 및 효율적,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와 같은 장기계속비계약제
도의 운용방식에서 탈피하여, 계속비 예산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단년도 예산편성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의 예산제도를 공공사업의 효율화 차원에
서 특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급한 사업인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계속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그간 우리나라는 엄격한 절차와 지침을 통해 성과위주의 감사가 아닌 절차위주의 감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하고 혁신적인 발주계약방식의 적용을 기피하고, 감사를 의식하여 
법규에 정해진 세부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공사발주업무를 집행
- 이에 따라 발주자의 재량과 자율성은 극도로 제약을 받았으며, 이는 각종 기준 및 지
침의 획일적 적용을 낳음
◦ 따라서, 발주자의 자율성과 재량을 부여하고 보다 다양한 발주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절차위주의 감사보다는 실제 공사의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하는 감사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함 
- 성과중심의 감사는 이를 수행할 감사능력이 뒤따라야 하며, 공사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및 기준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성과평가의 공정성도 요구됨
- 이를 위해 건설 분야 공무원, 학계, 업계, 연구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공공사 성과평가단」(가칭)과 같은 사후평가시스템의 도움을 통해 감
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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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로운 발주제도에 대한 연구 및 지침의 작성, 보급
◦ 실제 공사의 특성 및 발주자의 요구(공사비, 공기, 품질)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발주
방식 및 입찰․계약방식에 대한 연구 및 지침을 작성, 보급하는 것이 필요
- 외국에서 아무리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는 제도도 이를 운용하는 시스템 자체의 뒷받
침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주제도의 필요성 및 적용에 대한 확고한 인식
을 토대로 발주계약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주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검토 
및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발주 및 입찰․계약방식을 연구하고,
- 시범적용을 통해 그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보급 및 활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3)
◦ 아울러, 발주기관의 판단과 능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다양한 발주제도(발주방식 및 
입찰, 계약방식)의 시행 매뉴얼 및 지침 등을 작성․보급하여
 - 손쉽게 발주자가 재량으로 공사의 특성 및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발주제도를 선택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1987년 미국의 교통연구위원회는 연방도로관리국의 후원으로 도로공사에 있어서 혁신적인 계약방법을 검토하
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연방도로관리국은 이 전담팀이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특별시험 프로젝트인 
SEP-14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990년 이후 혁신적 계약방식이 제안되어 이를 시범 적용한 이후 성과평
가단계를 거쳐 실제 운용방식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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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안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건설경제 여건 변화
2.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문제점
3.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향
1. 건설경제 여건 변화
◦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 금융부문, 그리고 공공부문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시장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생산체계 구축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건설정책과 제도는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과 김대
중 정부의 출범 등을 계기로 1997~1998년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였음
◦ 1998년부터 추진된 건설정책 패러다임은 미국식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과 Global 
Standard를 지향하였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이었음
 - 1998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 건수의 50%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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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4월「건설산업 구조조정 방안」발표,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도입  및 공사
이행보증제도 도입 발표, 2001년부터 시행 등
◦ 2004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건설업역 및 생산체계 개편이 추진될 것이
고, 2003년말부터 시작된 공사발주 및 입낙찰제도의 변화도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은 SOC 시설을 비롯하여 공공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로써,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개편을 통한 생산력 증대는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연결됨
2.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문제점
◦ 건설산업의 생산은 발주자가 설계는 설계업자에게, 시공은 시공업체에게 도급을 주고 
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하도급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림1>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발 주 자
(정부,투자기관,,지자체 등)
  감리업체    설계/엔지리어링업체 
전문공사업체
 (하도급자) 
공사업체
 (원도급자) 
( 설 계 ) ( 감 리 ) 
( 시 공 ) 
발주기관(조달청)
건설
자재
생산업체
( 조 달 ) 
(조 달) 
(조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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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낮은 진입장벽과 퇴출장치의 미비
◦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신규 등록
은 계속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일반 및 전문 건설 업체수의 경우 건설투자를 기준으로 건설경기가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998년 이후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짐
◦ 1989년부터 건설산업의 진입장치는 완화된 데 비해, 부실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
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기본적으로 퇴출은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나 그 동안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았음
- 최근 정부에서는 무자격 업체 실사를 통해서 강제퇴출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방법과 
규모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입찰과정에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 것
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명의를 바꿔 신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신규업체 증가 요인은 항상 존재함
2) 인위적인 업무영역과 유연성 결여
◦ 현재 건설업 면허는 크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됨
-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
업 등 5개로 구성됨
-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등 29개로 나뉘어져 있음
◦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구조는 사실상 배타적인 「업무영역」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 건설산업 면허는 인위적인 영역 구분으로 작용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능적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업무 중복이나 업무간 원활하지 
350  제2부­SOC 확충과 국토정보기반의 선진화
못한 연계로 인하여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있음
◦ 인위적인 업무영역 구분으로 현재의 건설생산체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
직성을 가짐
◦ 건설산업 내부의 건설생산주체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거래 비용이 높음
3) 종합적 관리능력의 부재
◦ 그동안 건설산업은 시공위주로만 발전해 왔기 때문에, 향후 건설산업 발전과 생산력 향
상의 핵심이 되는 EC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4) 하도급구조의 중층화와 비용상승
◦ 건설생산의 구조적인 특성상 하도급 관계가 필연적이라 하지만, 하도급 구조가 필요 이
상으로 중층화 되어 있어 비용증가 및 비효율이 발생됨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괄하도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건축공사에 포함되어 수주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고 자 
할 경우 하도급규정에 위배되어 분리하도급 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용증가 초래
◦ 일반간 하도급 금지, 의무하도급, 재하도급 제한 등으로 인한 생산체계의 신축성 감소 
및 불법 도급관행이 성행함
◦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와 하도급업자의 성실시공 위배 행위 등도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음
5) 생산체계와 입찰․계약제도의 연계성 미흡
◦ 입찰․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재경부에서 생산체계와 관련된 업무는 건교부에서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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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상호 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환경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건설산업 구조
개편이 어려움
◦ 발주자의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진 입찰,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데는 무리가 따
를 수밖에 없고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 입찰과정의 심사나 평가방식이 너무 획일적이고 변별력이 부족하여 실제 건설업체의 기
술력 등 경쟁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음
3.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향
1) 기본방향
◦ 공정경쟁 질서 확립
◦ 건설산업의 EPC화 실현
◦ 정부통제에서 민간자율로
◦ 산업구조와 입찰․계약 방식의 선진화 공조
◦ 건설산업의 지식산업화
2) 생산체계의 다양화: 사업관리 능력 배양 및 활성화
◦ 그간의 건설산업은 규모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해왔으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시공분야
에 치중하여 경쟁력이 낙후된 상태이므로,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가 필요함
◦ 사업관리 도입을 통해 생산체계를 다양하게 할 수단을 확보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생산체계 다양화를 위해 턴키 및 CM 방식을 확대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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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시공 분리발주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절반수준인 55% 가량인 반면, 한국은 
80.5%로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CM 발주 비중 역시 한국은 전무한 반면 
미국은 10% 가량을 CM으로 발주하고 있음
3) 생산체계의 유연화
(1) 부적격 업체의 시장 퇴출
◦ 중소건설업체의 체질개선을 위해 무자격․부실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퇴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진입을 억제시켜야 함
- 최근 물량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건설업체수 증가는 입찰경쟁을 심화시키고, 입
찰참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격․부실업체업체를 양산시켜 수주질서를 문란시키
고 있음
-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록기준 강화, 등록사항 갱신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함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면허 요건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나 부정당 거래 업체 등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신인도 평가에서의 불이익을 더욱 
강화함
- 정부가 업체에 대한 면허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여 이를 충족
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경고 누적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시킴
- 하도급거래 또는 시공성실의무를 위배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입찰과정에서 불이익
을 줌은 물론 이들의 행위를 종합 관리하여 누적점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장에
서 퇴출시킴
◦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한 민간부분에 의한 통제장치로 건설업체의 재정능력에 대한 확인
서(보증능력확인서)를 활용
- 면허 등록시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능력확인서를 제출토록하고, 이를 매
년 갱신하여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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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보증능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발급과정에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자동적으로 퇴출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음
(2) 업무영역 폐지와 시공체계의 기능적 재편성
◦ 건축․설계시장의 진입제한 폐지
- 시공업의 경우 등록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기본적인 사항만 충족하면 건설업을 영위
할 수 있으나, 건축의 경우 그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시공업체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
- 건설업체의 EPC화를 실현하고 설계․시공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해 건축사 사무소 대표자 및 명칭 규제를 폐지해야 함
◦ 시공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사업관리, 시공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체들에 
대한 규정과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체제가 재편성되어야 함
- 1안: 건설사업관리, 일반, 전문
   현재 일반․전문 면허체제를 유지하면서 겸업제한 및 영업제한을 철폐하여 일반․전
문의 실질적인 구분을 없앰
- 2안: 건설사업관리, 시공
  현행 면허체계를 사업관리업 및 시공업으로 재분류
  ※ 기존의 일반 5개, 전문 29개의 업종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는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3안: 면허 없음
  면허제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
   ※ 미국식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장 혁신적임
   ※ 업체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발주자가 해당 업체의 실적 등 기록을 통해 이루어
지고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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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 관계의 개선
◦ 하도급업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원도급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하도급금액을 직불시키거나 하도급 공사대금지급 보증의 
제출을 의무화해야 함
- 입찰․계약관계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확보하여 PCM업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하면, 발
주자와 도급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도 직접 받을 수 있음
- 현재 최저가 공사에서는 70% 이하의 낙착률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것을 검토중임
◦ 하도급대금 지급 불이행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美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발주자가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업자
에게도 통보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음 기성은 지급하
지 않음
-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기성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 특히 공사이행보증서가 활성화되어 하도급공사이행보증을 제출할 경우 책임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므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공사 계약보증서를 요구하면서, 하도급공사에서
는 신용등급 AA 이상인 경우 하도급공사지급 보증서 발급을 면제받고 있음
◦ 현재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업체에게 제출하거나 하도급업자가 보관하고 
있으나, 반드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미국의 Miller법에서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
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하도급업자들이 하도급 맡은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성실시공에 대한 책임
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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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건설공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주자 또는 원도급업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음
4) 유기적 연계성 강화
(1) 생산체계와 입찰․계약제도의 선진화 공조
◦ 생산체계가 개편되었더라도 입찰․계약 방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생산체계 개편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시공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방식도 함
께 바뀌어야 함
- 건설생산체계는 생산공정과 주체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계약방식과도 깊은 연관성을 
띄고 있음
- 공사의 특성과 응찰자들의 행동 패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발주처가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입찰계약과정에 반영하려면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국가계약법이 제시하고 
있는 제약기준들의 상당부분을 점차 완화하고 발주처에 위임해야 함
◦ 다양한 입찰․계약방식이 가능하려면, 발주자의 재량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발주자의 업
체에 대한 심사능력도 제고되어야 함
- 업체에 대한 기본적이면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의 개선도 필요함
- 입찰과정에서의 심사기능 강화를 통해 업체의 경쟁을 유발시켜 건설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
◦ PQ, 적격심사 등에서의 변별력을 높여서 적격한 업체 또는 경쟁력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의 구조조정이 자연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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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방식의 다양화
◦ 예정가격의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화시키기 위해 실적공사비 적산제로의 전환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실적공사 단가가 충분히 축적될 때까지 품셈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실적공사 단가가 축적된 품셈항목은 품셈에서 삭제해 나감으로
써 점진적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운영 기준을 먼저 제정하고 각 발주기관별로 실적단가를 축적․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실적공사비 적용체제를 구축
- 그리고 공종별 실적단가 및 실적공사비 축적 전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일본의 경우 1991년부터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적산제도를 개선책
으로 시장단가 방식을 도입
◦ 현재 시행중인 내역입찰방식이나 대안입찰방식의 개선이나 확대 적용 등도 필요함
- 현재 내역입찰제도를 수량이 제시되고 단가를 응찰자가 기재하는 방식에서 수량과 단
가를 모두 업체가 견적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유도
- 이렇게 하면 각 건설업체가 보유한 기술력이나 관리능력이 내역서에 반영되어 경쟁력
을 비교할 수 있음은 물론 업체는 기술력이나 시공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
※ 모든 공사에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특정 공종 혹은 규모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정부 대형공사 중 4%에 불과한 대안입찰 방식을 개선하여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 미국과 독일 등에서 공사비 절감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선진화된 새로운 입찰․계약
방식의 도입도 필요함
- 입찰․계약제도는 새로운 생산체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입찰․계약방식
의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 구조나 생산체계가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쪽으
로 유도해 나갈 수 있음
- 자유제안형입찰, 공기단축형입찰, 성능발주형입찰, 기술제안형입찰 등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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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 평가체계간의 연계성 확보
◦ 평가체계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중복과 비효율 그리고 불일치 요인
을 재조정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 시공능력공시제도의 역할 조정
- 시공능력공시제도는 정부, 민간 등 발주자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롱리스트(long list)
를 만드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공능력 공시의 효과와 강제성을 두는 범위
는 발주자들이 재량을 가지고 결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의 역할 조정
- 시공능력공시나 보증이 업체자체에 대한 평가인데 반해, 사전심사는 개별공사를 위한 
업체 평가로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프로젝트를 위한 시
공경험과 기술능력 등을 평가
- 또한 자격을 갖춘 업체(qualified firms)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찰비용을 
줄이는 것도 사전심사제도의 중요한 역할
◦ 적격심사제도의 역할 조정
- 현재의 적격심사제도는 정확히 적격심사낙찰제도로서 낙찰제와 사후평가 기능이 합
쳐진 형태임
- 사전심사와 중복되는 항목은 최소화하고 사전심사보다 더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이 높
은 특별한 사항만(예를 들어 주관적 평가사항)을 심사하도록 유도함
(4) 이행보증 등 건설보증의 적극 활용
◦ 공사이행보증제도는 연대보증제도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신용평가를 통한 부적격업체
의 선별이 가능하게 함
-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건설회사가 공사도중 부도 등으로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공사를 완공시켜 주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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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공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증권보
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 왔음
◦ 향후에는 민간에 의한 자율조정이 향후에는 더욱 중요한데다, 보증은 민간에 의한 건설
산업의 통제 내지는 견제가 가능하므로 보증의 활용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함
5) 건설산업의 지식정보화
◦ 건설생산체계의 지식정보화란 전산화나 사무자동화보다는 큰 의미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성․축적․관리․갱신하고 각 개인과 생산주체가 체화한(embodied) 지식을 서로 공
유하고 교류함으로써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게 됨
(1) 지식 및 정보의 공유와 투명화
◦ 현재 위탁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협회 등 관련 단체들에 의하여 분산되어 있는 
상황으로 발주자와 건설업자 건설기술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형성되기 어려우므
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건설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를 통하여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의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음
※ 건설업체 상호간에는 계속되는 입찰 과정을 통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정보가 노출되는 반면 발주자는 그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상황임
◦ 정보가 공유된다 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되
어야 함
-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실사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본금이 소진된 경우에도 이를 감시할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임
- 건설기술자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실제로 공사에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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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으므로 그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발주처와 건설업체와 기
술자 상호간의 견제 하에 자료를 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함
(2) 지속적인 지식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지식인프라의 확충은 지식의 공유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므로, 네트워크의 확충을 
통해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되도록 유도함 
◦ 지식인프라의 확충은 건설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한 제반 시설 및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노하우까지도 포함함
6) 기타
(1) 공공발주 기관의 관리․감독 능력의 제고
◦ 시공관리 개념 및 이행보증의 도입과 활성화 등이 발주기관의 역할을 상당히 지원하거나 
대신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업의 주체(owner)는 발주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관리․감독
능력의 배양이 필요함
- 다양한 형태의 입찰․계약방식에 따라 자신이 관리 가능한 경우는 굳이 비용을 들여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자체인력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2) 건설관련 사업체단체의 역할 재조정과 복수화
◦ 불필요한 위탁사무를 축소하거나 전산화시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 위탁사무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재조정이 필요함
◦ 신규 사업단체 설립기준 완화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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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및 시장동향과 전망
최 수 책임연구원, 강미나 책임연구원, 박천규 연구원
1. 경제동향
2. 부동산시장의 동향
3. 최근의 부동산 관련 정책
4. 향후 부동산시장의 개괄적 전망
1. 경제동향
1) 해외경제
(1) GDP성장률 추이
◦ 해외경제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은 설비투자와 주택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전기 대비 GDP성장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기 대비 GDP성장률이 2003년 1/4분기에 1.4%, 2/4분기에 3.3%, 3/4분기에 8.2%, 
4/4분기에 4.0%, 2004년 1/4분기에 4.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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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지역은 그 동안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2003년 1/4분기에 0.0%, 2/4분기에 -0.1%를 보이던 GDP성장률이 3/4분기에는 
0.4% 증가
◦ 일본은 2002년 0.4% 감소하였던 GDP가 2003년에는 증가하고 있음
- GDP성장률이 2003년 1/4분기에 0.4%, 2/4분기에 0.6%, 3/4분기에 0.3%, 4/4분기
에 0.4% 증가
◦ 중국은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전년동기 대비 GDP성장률이 2002년에 8.0%, 2003년 1/4분기에 9.9%, 2/4분기에 
6.7%, 3/4분기에 9.1%, 4/4분기에 9.9%, 2004년 1/4분기에 9.7%에 달하고 있음
<표 1> 주요국의 GDP성장률 추이1)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1/4 2/4 3/4 4/4
미    국 2.4 1.4 3.3 8.2 4.0
유로지역 0.9 0.0 -0.1 0.4 -
일    본 -0.4 0.4 0.6 0.3 0.4
중    국 8.0 9.9 6.7 9.1 9.9
자료 : 한국은행.
주 : 1) 미국, 유로지역, 일본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2) 국제금융시장
◦ 주식시장은 최근 회복 또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의 주가는 2003년 12월부터 낙관적 경기전망 확산, 주요기업들의 수익 개선 예상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조기금리인상 가능성, 테러우려 확산 등으로 최근
에는 하락
- 일본의 주가는 낙관적 경기전망 확산으로 최근까지 상승
- 유로지역의 주가는 미국 주가와 동조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에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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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주춤
◦ 외환시장은 2003년 중반 이후 미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나, 2004
년 2월 이후 강세와 약세가 반복
- 엔/달러환율은 2003년 하반기부터 하락하여 계속해서 연중 최저치를 갱신했으나, 
2004년 2월 중순 이후 강세, 3월 약세, 4월 강세를 반복하고 있음
- 유로화는 2003년에 안전자산으로서 선호가 높아진 가운데 강세를 나타냄. 2004년 초
에 약세를 보였지만 2004년 2월 중순 이후 다시 강세로 전환됨
<표 2> 주요 주가지수 및 환율 동향
구  분 2002년말 2003.6월말 9월말 12월말 2004.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Dow Jones 8,341.6 8,985.4 9,275.1 10,453.9 10,488.1 10,583.9 10,357.7 10.225.6
Nasdaq 1,335.5 1,622.8 1,786.9 2,003.4 2,066.2 2,029.8 1,994.2 1,902.2
Euro Stoxx 2,386.4 2,419.5  2,395.9 2,760.7 2,839.1 2,893.2 2,787.5 2,787.5
Nikkei 8,579.0 9,083.1 10,219.1 10,676.6 10,783.6 11,041.9 11,715.4 11,761.8
 엔/달러 119.33 119.78 110.43 106.95 105.85 109.50 103.88 110.43
 달러/유로 1.0496 1.1510 1.1656 1.2578 1.2473 1.2488 1.2312 1.1980
자료 : 한국은행.
2) 국내경제
◦ 이라크전쟁, SARS, 북핵문제, SK글로벌사태, 태풍 등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
되어 경기하강 추세가 지속되어 2003년도 경제성장률은 3.1% 수준
◦ 2003년 9월부터 수출이 호조되어 경기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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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제성장률, 가계소비, 수출 증가율 추이(전년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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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민간 연구소와 OECD가 2003년말～2004년초 발
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 한국경제는 점차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살아나면서 4.3%～5.8%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2004년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한국은행
금융
연구원
산업
연구원 KDI
삼성경제
연구소
LG경제
연구소 OECD
경제성장률 5.2% 5.8% 5.5% 5.3% 4.3% 5.1% 4.75%
- 그러나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경제성장 
조정, 테러위협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한국경제 전망은 예측이 어려운 
실정임
◦ 소비는 대외적인 불안요인뿐만 아니라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자 증가로 지속적으로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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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설비투자는 2002년에 7.5% 증가하였지만, 2003년 1/4분기에는 1.89% 증가에 그치
고, 2/4분기에는 0.61%, 3/4분기에는 4.95%, 4/4분기에는 2.43% 각각 감소하였음
- 건설투자는 2003년에 부동산 수요증가로 크게 증가했지만, 2003년 하반기부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3년 중 흑자 규모가 155.4억 달러 내외로 집계됨
- 2003년에 수출은 1,943.3억 달러로 2002년 대비 19.6% 증가했으며, 2004년 1월 현
재 2개월 연속 30%대의 신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3년에 수입은 1,787.8억 달러로 2002년 대비 17.5% 증가함
<표 4> 경제지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2 2003
1/4 2/4 3/4 4/4 1/4 2/4 3/4 4/4
GDP성장률 6.5 7 6.8 7.5 3.7 2.2 2.4 3.9
민간소비 9.82 8.72 7.75 5.51 0.29 -1.82 -1.88 -2.22 
설비투자 3.27 8.02 9.10 9.63 1.89 -0.61 -4.95 -2.43 
건설투자 10.96 6.03 -2.44 8.37 7.98 7.28 7.88 7.35 
재화 및 서비스 수출 1.07 12.53 16.24 23.53 15.92 8.41 14.90 23.15 
재화 및 서비스 수입 4.67 17.93 19.26 19.09 14.18 5.19 7.75 11.65 
자료 : 한국은행.
◦ 200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3.6%로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2002년의 
2.7%보다 오름세가 확대
- 2004년 1/4분기에는 대외적으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대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과 서비스가격이 상승하여 약 2%로 집계됨
◦ 주식시장은 대내외적인 불안요소로 인하여 주가가 크게 하락한 후, 2003년 3월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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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금융시장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반등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약세
-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70p에서 2003년 12월 801.2p로 상승
- 외국인 순매수는 2003년초 -5,400억원에서 연말에 1조 1,330억원으로 증가(2003년 
10월에는 3조원을 상회하기도 함)
- 예탁잔고는 2003년초 11조 1,000억원에서 연말에 9조 5,437억원으로 감소
2. 부동산시장의 동향
1) 주택시장
(1) 가격 및 거래동향
◦ 2001～2003년 중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연평균 20% 내외 상승했으나,「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이후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그림 2>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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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다소 상승
- 시중 부동자금의 단기 투기화, 바닥세 인식, 봄철 이사에 따른 기대감, 주택거래신고
제 이전 취득 등으로 주로 재건축이 결정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 제3차 서울 동시분양에서 일부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강남지
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김
- 10.29대비 2004년 1월 강남지역의 경우 2.7%p까지 하락했으나, 현재는 0.3%p 하락
수준으로 회복함
<표 5>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2003. 10. 29 대비, %)
구 분
2004. 01. 05 기준 2004. 05. 03 기준
전국 수도권 서울 광역시 전국 수도권 서울 광역시강남1) 강북 강남1) 강북
매매가격 -1.0 -1.5 -1.9 -2.7 -0.7 -1.6 0.3 -0.3 0.3 -0.3 1.1 -0.5
전세가격 -1.5 -2.0 -2.2 -2.0 -2.3 -1.6 0.0 -0.6 -1.2 -1.0 -1.4 0.0
자료 : 국민은행,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조사 2004-1～17호”.
주 1) : 강남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를 포함함
◦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위해 2004년 4월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되자 상승세인 
아파트 가격이 2004년 5월 현재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거래 및 수요․공급 동향
- 아파트 거래는 전반적으로 한산한 상황이며, 시장은 아직까지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우세
- 전세의 경우 전국적으로 임차가 임대보다 다소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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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및 분양 동향
◦ 주택공급
-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2000년까지 40만호 수준에 그쳤던 주택공급은 2002년에는 67
만호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으며, 이 중 56%인 38만호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공급됨
- 2003년 들어서 주택공급이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당초 목표인 50만호를 상회함
- 전반적인 수급불안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 현재 각각 82.4%, 91.6%에 머물고 있어 수급불균형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음
<표 6> 주택공급실적
                                                                                         (단위 : 천호)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306 405 434 530 667 585
수도권 149 238 241 304 376 -
지  방 157 167 193 226 291 -
자료 : 통계청, 건설교통부.
◦ 분양주택시장 동향
- 신규 분양주택시장의 경우, 서울  동시분양의 평당 분양가격이 2003년 하반기에는 
1천만원대 이하로 하락하고, 2001년 9월 이후 28개월 만에 최저 청약률을 나타냄
- 2004년 서울 3차 동시분양에서는 일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이 
평당 2천만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인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김
- 미분양주택재고는 2004년 1월 이전까지 증가했으나, 2004년 2월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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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분양주택재고 동향
                                                                                            (단위 : 호)
구  분 01.12 02. 12 03. 8 03. 9 03. 10 03. 11 03. 12 04. 01 04. 02 04. 03
계  31,512  24,923  25,199  24,556  24,071  28,071 38,261 41,137 40,224 40,070 
서울   1,771      52      56      56      56      56 735 686     840   918 
수도권   9,360   1,387   2,883   2,736   3,118   4,422 7,370  7,595  7,672   6,288 
광역시   8,652   9,492   4,246   4,417   4,788   6,773 12,094  6,643  6,588   6,550 
지방  13,829  14,061  18,153  17,461  16,215  16,911 19,264  20,323 19,788 20,977 
민간부문  20,741  14,168  17,751  17,652  17,118  21,542 31,894  32,492 31,530 32,108 
공공부문  10,771  10,755   7,448   6,904   6,953   6,529 6,367 8,645 8,694  7,962 
(준공후)   8,834   5,425   6,367   6,193   5,868   5,717 5,876 7,101 6,722 6,506
자료 : 건설교통부.
(3) 주택관련 주요 지표
◦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에 의하면 가구의 월소득은 전국 평균 280만원, 서울 평
균 298만원 수준
※ 국민은행 조사결과는 같은 시기(2003년 3/4분기) 통계청의 도시근로가구소득(평균 
301만원)에 비하여 약 20만원이 낮게 나타남
◦ 결혼 후 내집 마련시까지 소요된 기간(주택 구입경험자 대상)은 전국 평균 6.7년, 서울 
평균 6.5년으로 나타남
◦ 2002년 대비 2003년의 연소득대비주택구입가격배수(PIR)가 급격히 증가하여 소득에 비
하여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특히, 서울의 PIR은 2002년 7.7에서 2003년 8.9로 증가
◦ 2002년에 비해 2003년에는 주택자금 대출액이 증가되었으나, 주택가격도 상승하여 주
택가격대비대출비율(LTV)은 32% 수준으로 약간 상승
- 월소득대비상환액(PTI)은 15% 수준으로 2002년보다 2.6%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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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은 전국 평균 1.67 수준으로 2002년이 비해 0.17 정도 증가
- 서울의 DTI는 2.03으로 2002년보다 0.38이 증가
<표 8> 주택관련 주요 지표
구 분 가구소득 내집마련기간 LTV PIR DTI PTI
전 국
2003년 280만원 6.7년 32.4% 6.2 1.67 14.9%
2002년 - 7.0년 32.1% 5.5 1.50 12.3%
서 울
2003년 298만원 6.5년 31.4% 8.9 2.03 17.8%
2002년 - 6.9년 30.4% 7.7 1.65 -
자료 : 국민은행,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 2003. 
2) 토지시장
(1) 토지거래
◦ 토지거래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
- 특히, 주거지역의 토지거래는 2001년에는 전년에 비해 38.4%, 2002년에는 전년에 
비해 34.7%가 증가했지만 2003년에는 5.3% 감소했음
<표 9> 도시지역의 전년대비 토지거래 증감율
                                                                                (단위 : 전기대비, %)
구    분 2001 2002 2003
합    계 33.1 37.8 1.9
주거지역 38.4 34.7 -5.3
상업지역 18.3 85.1 50.4
공업지역 6.3 54.0 4.0
녹지지역 9.3 48.7 49.0
개발제한 1.8 33.1 1.5
미 지 정 -0.1 74.7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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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토지거래 증가추
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임
(2) 토지가격
◦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나 특정지역 상승
- 2003년 3/4분기부터 저금리기조와 신행정수도건설, 고속철도개통, 미군부대 이전, 
신도시 개발 등의 개발호조로 인해 수도권, 충청 일부지역의 지가가 급등
- 2003년 1/4분기 0.41%, 2/4분기 0.47% 증가하던 지가가 3/4분기 1.06%, 4/4분기 
1.45%, 2004년 1/4분기 1.36%로 상승폭이 커짐
- 2004년 2월 3일 현장조사결과 신행정수도 이전예상지역 및 신도시건설 주변지역, 미
군부대 이전예상지역, 고속철도 역세권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2003년 11월말에 비
하여 50～150% 상승
<표 10> 전기 대비 토지가격 증감률
                                                                                   (단위 : 전기 대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전체 1/4 2/4 3/4 4/4 전체 1/4 2/4 3/4 4/4 전체 1/4
전    국  1.32 1.76 1.28 3.33 2.33  8.98 0.41 0.47 1.06 1.45 3.39 1.36
지
역
별
7대도시  1.36 2.11 1.54 3.85 2.90 10.79 0.37 0.45 1.30 1.55 3.67 3.11
시지역 1.53 1.51 1.10 3.13 1.89 7.84 0.52 0.55 0.89 1.53 3.49 1.56
군지역 0.49 0.78 0.57 1.03 0.79 3.20 0.24 0.28 0.37 0.54 1.43 0.89
용
도
지
역
별
주  거  1.27 2.00 1.39 3.65 2.75 10.14 0.36 0.41 1.12 1.48 3.37 1.32
상  업  0.59 1.56 1.27 3.35 2.25  8.69 0.38 0.39 1.21 1.36 3.34 1.15
공  업  0.78 1.19 1.01 2.48 1.79  6.62 0.31 0.35 0.58 1.00 2.24 1.16
녹  지  2.54 2.29 1.56 3.47 2.48 10.16 0.80 0.80 1.28 2.03 4.91 1.89
준도시  1.82 1.16 1.03 3.08 1.40  6.82 0.45 0.71 0.88 1.30 3.34 1.69준농림  0.66 1.35 1.14 3.33 1.41  2.73
농  림  1.97 0.48 0.38 1.23 0.61  7.41 0.05 0.15 0.33 0.61 1.14 0.99
자연환경  1.15 0.32 0.40 0.69 0.54  1.96 0.16 0.40 0.69 0.54 1.79 0.71
자료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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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의 부동산 관련 정책
1)「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1) 추진배경
◦ 최근 2～3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을 발표하였으나, 대부분 행정적 단속 위주의 단편적 대책으로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10월 29일 주택정책 전반을 망라하는「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하 10.29 종합대책)을 발표함
(2) 내 용
◦「10.29 종합대책」은 단기간 내에 제도도입이 가능한 1단계 대책과 주택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한 후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2단계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 대책
-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투기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부동산 세제 개선, 주택공급 제도 보완 등 5개 분야, 30개 시책, 40개 세부추진과제
가 포함됨
◦  2단계 대책
-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부동산 세제 개선, 주택공급 제도 보완 등 3개 분야, 
9개 시책이 포함됨
(3) 추진경과
◦ 정부는「10. 29 종합대책」발표 이후 신속하게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200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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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단계 대책의 추진 상황(2004년 1월 13일 현재)
구 분 완료(25개 과제) 추진중(15개 과제)
주택
공급
확대
-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03.11.18)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03.12.9)
- 택지공급가 인하('03.12.10)
- 강북 뉴타운 건설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04 하반기)
- 판교 신도시 건설(지속추진)
- 광명․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단지 개발(지속추진)
- 신행정수도 입지확정('04 하반기)
-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이전('04 하반기)
자금
흐름
개선
- 담보대출 규제강화('03.10.30)
-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조정('03.10.31)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실태 
점검('03.11.11)
- 소액주주 배당소득 비과세 
확대('03.12.9)
- ELS 위험가중치 조정('03.10.29)
- ELS 담보대출 허용('03.12.26)
- ELS 발행분담금 면제('03.12.26)
- 분기배당제도 도입('03.12.22)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03.12.22)
- 회계제도선진화 3법 개정('03.12.22)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03.12.30)
- ELS 발행절차 간소화('04.1/4)
- 주식투자상품 개발 유도('04.1/4)
투기
단속
강화
- 아파트 기준시가 재고시('03.12.1)
- 투기혐의자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04.1.8)
 
- 중개업소, 분양권전매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지속추진)
-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 세무조사
- 관계기관 합동 투기행위 단속
세제
개선
- 투기지역 2주택자 탄력세율('03.12.15)
-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03.12.15)
- 재산세 과표 현실화('04.1.1)
-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05)
- 세대별 주택보유 DB구축('04 상반기)
- 실거래가 과세시스템 구축('04 하반기)
주택
제도
개선
등
-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 확대('04.1.14)
-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03.11.18)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03.11.20)
- 장기저리 주택대출제도 도입('03.12.29)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03.12.29)
- 분양권 전매제한('03.12.29)
- 개발부담금제도 재도입('04)
- 민관 합동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구성․운영(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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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현재 1단계 대책의 40개 세부추진과제 중 25개 과제를 조치 완료하였으며, 15개 
과제는 추진중에 있음
- 특히,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을 포함하여 1단계 대책과 관련된 12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하였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연장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음
◦ 정부는 2004년 중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법, 부동산중개업법, 국유재산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1단계 대책의 세부과제의 추진 상황은 <표 11>과 같음
2) 2단계 대책
◦ 2단계 대책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을 구성하고 ‘실무대책반’을 편
성하여 9개 시책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음
- 2단계 대책의 내용을 보면, <표 12>과 같음
<표 12> 2단계 대책의 세부내용
구  분 시책 내용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정착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강화
․주택담보인정 비율 하향 조정을 만기연장분에도 적용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부동산세제 개선 ․투기지역내 고가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실거래가 기반 구축시, 양도세제 전면 개편
주택 제도 보완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
․토지거래허가 기준 강화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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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부동산시장의 개괄적 전망
◦ 향후 부동산가격 상승 요인은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소비 및 소득 증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대체 투자수단의 부재, 수도권 택지공급의 부족,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행
정수도 후보지 선정, 그리고 신도시 및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임
◦ 한편, 향후 부동산가격의 하락 요인은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가시적 효과, 
신규주택의 공급 확대, 국내외 금리의 상승 등임
◦ 해외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원유 및 원자재 가
격 상승, 중국의 경제성장 조정, 테러위협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제회
복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계량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와 최근의 경제동향과 전망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부동산시장
은 부동산가격의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요인이 다소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계량모형에 근거하여 2004년 하반기의 부동산시장을 전망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은 
2%내외, 주택 전세가격은 3%내외 하락하고, 지가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음
  ∙ 계량모형의 분석결과는 모형 및 자료상의 한계가 있으며,「10.29 주택시장안정 종
합대책」의 효과, 국내외 경제의 흐름 등은 반영하지 못하므로 예측의 신뢰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최근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승요인은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소비 및 소득 증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대체 투자수단의 부재, 수도권 택지공급의 부족, 개발제한구역 해제․신행정수도 후
보지 선정․신도시 및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임
- 하락요인으로는 1단계「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실질적 효과 지속 및 2단
계 대책의 가시화, 신규주택의 공급 확대(2004년 약 50만호 공급 예상), 국내외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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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승 등임
※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의 역학관계에 의한 부동산의 전반적인 가격이 결정될 것이나,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련의 강화조치가 예견되는 바, 하락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됨
<표 13> 향후 부동산가격의 변동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른 소비 및 소득 증가
-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대체 투자수단의 
부재
- 수도권 택지공급의 부족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신도시 및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
- 1단계「10. 29 종합대책」의 실질적 효과 
지속 및 2단계 대책의 가시화
- 신규주택의 공급 확대(2004년 약 50만호 
공급 예상)
- 국내외 금리의 상승
◦ 종합하면, 1단계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지속되고, 후속 
조치로 준비하고 있는 2단계 대책이 가시화될 경우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세
가 유지되고, 토지가격은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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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동산시장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
김미정 책임연구원, 최병남 연구위원
1. 부동산시장 조사와 지표 현황
2. 부동산시장 조사 및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부동산시장 상시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4. 부동산시장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
1. 부동산시장 조사와 지표 현황
1) 토지거래 조사
◦ 토지거래 조사는 토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시장과 국가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은 용도지역․지목별 거래현황, 매입자․거주자별 
거래현황, 토지거래허가 처리현황 및 외국인 토지거래현황 등임
◦ 조사대상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검인되는 모든 토지거래이며, 조사주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회임
◦ 시․군․구가 작성한 토지거래 전산파일 및 현황통계표를 광역시․도가 취합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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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에 제출하고, 한국토지공사는 토지거래 전산파일을 취합하고 오류를 검증하여 
토지거래 통계를 작성하는 다단계 절차를 거침
- 이를 기반으로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 통계자료를 발간하고 토지거래 전산망을 이용
하여 정책에 반영함
2) 지가변동률 조사
◦ 지가변동률 조사는 토지시장에서 지가변화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은 분기별 지가변동률, 누계 지가변동률 등임
◦ 조사대상은 전국의 시․군․구를 기초단위로 하여 거래대상 토지 중 표본으로 선정된 
45,000필지이며, 조사주기는 매분기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분기 1회임
◦ 지가변동률 조사는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표준지를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평가하고, 이
를 기반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지가지수 및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침
- 건설교통부는 산정결과를 공표하고 토지투기 억제, 토지시장 안정화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함
3) 주택가격동향 조사
◦ 주택가격동향 조사는 주택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독․연립과 아파트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은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주택월세이율, 주택거래동향 및 
변동요인 등임
◦ 조사대상은 단독․연립 1,409개와 아파트 12,858개이며, 조사주기는 매월 1회로 조사기
준일로부터 5일간 조사함
◦ 주택가격동향 조사는 국민은행이 주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
산중개업체가 입력한 온라인상 조사표나 전화․팩스를 이용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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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는 주요 도시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 등 주택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됨
4) 토지투기예고지표
◦ 건설교통부는 투기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하여 지가변동률, 토지거래자료 등을 이용
한 투기예고지표를 1992년부터 작성하고 있음
◦ 투기예고지표는 지가지표․거래지표․감응지표로 구성되었으며, 다음의 기준에 세 가
지 지표 중 어느 한 경우가 해당되면 일단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지가지표는 지가변동률로 산정하며, 해당 시․군․구의 분기별 지가변동률이 1% 이
상이거나,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의 1.5배 이상일 경우
- 거래지표는 토지거래변동률로 산정하며, 해당 시․군․구의 월별 토지거래건수가 전
년 월평균 토지거래건수 대비 30% 이상 증가하거나, 월별 외지인 토지거래건수가 전
년 월평균 외지인 토지거래건수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경우
- 감응지표는 토지관련증명 발급량, 중개업소 발생, 개발사업 발표․시행, 용도지역 변
경 등을 지수화하여 산정하며, 지수합이 30 이상일 경우(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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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응지표 내용 지수
토지관련증명 
발급량 증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년 월평균 대비 10% 이상 5
전년 월평균 대비 20% 이상 10
토지대장 전년 월평균 대비 20% 이상 5
임야대장 전년 월평균 대비 10% 이상 5
중개업소 발생
허가업소 기준시점의허가업소-전년말허가업소전년말허가업소수 ×100=점수
무허가 또는 이동중개업소 발생 10
개발사업 
발표․시행
택지, 공업단지, 관광단지, 온천 등의 개발사업 15
고속도로(인터체인지), 고속철도(역세권)의 건설 15
유통센터, 공용터미널 등 공공편익시설 건설 10
일반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3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구역에의 편입 15
녹지지역의 주거, 공업지역 등으로의 변경 15
군사시설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개발제한의 해제 15
<표 1> 감응지표 내용 
조사명 조사주체 조사대상 분석단위 조사주기 조사내용
토지거래조사 한국토지공사 허가/검인의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거래 기초지자체 매월
용도지역/지목별 
거래현황
지가변동률 
조사
감정평가법인
토지공사
전국의 45,000 
표본필지 기초지자체 매분기
지가변동률
누계변동률
주택가격동향
조사 국민은행
단독/연립: 1,409개
아파트: 12,858개 주요도시 매월
주택매매/전세가격
주택월세이율
주택거래동향/변동요인
토지투기예고
지표 건설교통부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변동률, 
토지거래건수 등
기초지자체 매월/매분기
지가지표
거래지표
감응지표
<표 2> 부동산시장 조사 및 지표 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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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시장 조사 및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문제점
(1) 부동산시장 조사의 시기/주기 부적절
◦ 부동산시장 조사의 시기/주기가 분기별 또는 월별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자료조사와 
지표분석이 이미 투기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부동산시장 조사를 통해 찾아내고자 하는 부동산투기의 사전적인 
조짐과 거리가 멀고, 이미 지가가 올라간 후의 현황을 확인해 주는 결과에 불과함 
◦ 따라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시간 조사와 예측지표 개발이 있어야 함
(2) 부동산시장 지표의 공간단위 대표성 부적절
◦ 부동산시장 조사나 지표작성은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든 부동산 투기
는 시․군․구보다 훨씬 작은 공간범위에서 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음
◦ 시․군․구 단위로 작성된 현재의 부동산 지표는 단순 통계처리결과로 해당 시․군․구
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평균으로써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지역의 사
회․경제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투기조짐은 지표에 반영되지 않음
◦ 따라서 부동산시장 지표작성의 공간범위는 이상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또한 유연적,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함 
(3) 정책정보로서의 합목적성 부재
◦ 현재의 부동산시장 조사자료와 분석지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단순한 통계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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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수준임 
◦ 이는 부동산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정책수립과 시행이 현재 수집되고 분석
된 정보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정보
로써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부족함
◦ 따라서 부동산시장 조사와 분석은 부동산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대안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4) 부동산시장 조사와 지표작성 주체의 부적절
◦ 국가입장에서 부동산시장 조사와 지표작성은 부동산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발전된 부동산정책수립의 
기본자료로 매우 중요함 
◦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
산 정책수립주체인 국가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는 정책수립
이나 시행의 적기를 놓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국가가 정책적인 개입을 판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하기 위해서는 정책목적에 적합한 정책정보를 국가(정책담당자)가 생산하는 체계가 되
어야함
2) 개선과제
◦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가수요는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켜 투기를 부르고, 투기는 
다시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단을 야기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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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토지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해 토지시장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거래질서
를 바로잡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효과적인 부동산정책의 수립(plan)-시행(do)-평가(see)에 필요한 타당성과 신
뢰성 있는 정책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음
- 이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조사체계(주체, 내용, 방법, 주기 등)가 부동산정책의 수립-
시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적절하게 분석하여 필요한 정책정보
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함
◦ 적절한 정책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정책시행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
며, 또한 객관적 평가에 의한 발전된 정책의 제시가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가 적절한 자료를 적
절한 방법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 상시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3. 부동산시장 상시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 온라인 자료수집체계 구축
◦ 부동산 정책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원시자료를 적시에 온라인으로 수집하
는 체계 구축
- 정책정보를 생산하는데 부동산거래 자료뿐만 아니라 GIS를 활용한 공간정보,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자료 등이 필요하며, 따라서 다양한 원시자료를 필요한 때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현재의 오프라인 수집체계를 탈피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수집체계
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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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조사방법 도입
◦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파악하기 위해 자료에 의한 간접조사/현
장확인에 의한 직접조사, 정기적 조사/비정기적 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도입함
- 전국적인 시장조사는 행정자료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나, 초기 이상
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위한 직접조사가 필요함
- 정기적인 시장조사와 아울러 초기 이상조짐을 보이는 경우에 수시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함
□ 다양한 분석모형 구축
◦ 합리적인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최적의 정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에
서 시뮬레션이 가능한 다양한 분석모형(분석모델베이스) 구축
- 부동산정책의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달라진 목적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달라진 정책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된 정책정보는 목적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로써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결정에 있
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음
□ 정책수립 담당자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페이스 구축
◦ 정책 담당자가 목적에 적합한 정책정보를 필요한 때 생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에 쉽
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축이 필요함
- 정책결정은 정책담당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문제해결의 성패는 현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산출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책담당자가 정보
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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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현재 개선방안
원시자료
수집시기 월별․분기별 행정업무자료 실시간 수집
수집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수집내용 거래관련 단순자료
거래관련자료 및 부동산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자료, 
GIS 자료
시장조사
시기 정기(월별, 분기별) 정기, 비정기
방법 전수조사/표본조사 전수조사/표본조사
분석
단위 기초 시군구 목적에 따라 적합한 공간단위 설정
방법 단순 동향분석 동향 및 예측분석
시기 분기별․연별 상시분석(모니터링)/필요시 분석
조사 및 분석 주체 민간(조사기관과 정책수립기관의 이원화)
정책수립기관, 정책지원기관
(조사기관과 정책수립기관의 일원화)
<표 3> 부동산시장 상시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4. 부동산시장 상시관리체계 구축 방안
1) 부동산정책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 부동산시장을 상시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를 실시간으로 확보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정보망 구
축이 중요함
◦ 이는 기존에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행정업무처리 중심의 각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
합․연계하여 부동산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구축
되어야 함
-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은 토지종합정보망,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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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보시스템, 지적관리시스템, 등기정보시스템 등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
합․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연계대상이 되는 각 정보시스템은 주관 및 관리부처가 서로 상이하므로 관련부처의 
협의 혹은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업무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이와 같이 구축된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 자료를 획득하여 부동산시장이 바람직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상시관리할 수 있
는 체계를 마련함
2) 부동산시장 분석모형 개발
◦ 급속하게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여건과 지역여건, 개별 부동산의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분석모형을 개발함
- 부동산시장 분석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공간단위가 현재의 시․군․구 규모보다 작은 규모(문제
가 발생하는 공간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시장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점차 실시간의 예측자료를 수집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
석모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시장 분석모형을 통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부동산투기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장전망지수체제를 확립함
3) 부동산시장 동향 상황판 및 투기위험 신호등 설치
◦ 부동산 거래량, 가격 등의 시장동향을 상시관리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동향상황판을 설치
- 현재 분기 혹은 월별단위로 발표되는 시장동향을 부동산시장 지표의 특성에 따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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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간, 월별 등으로 구분하여 발표함
-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통하여 보다 실제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시
장동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으로 부동산시
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시장 동향과 예측에 따른 시장동향지표, 감응지표 등을 종합한 투기위험지수를 
산정하여 투기위험신호등을 설치하고, 투기위험지수별 조치사항을 매뉴얼화하여 부동
산시장을 관리함
- 투기위험신호등은 위험정도를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신속한 대응
방안을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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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정희남 연구위원, 진정수 연구위원
1.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운영실태
2.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3.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4.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1.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운영 실태
1)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
◦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제
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만큼 때로 과다․중첩적으로 운영
되기도 하였음
- 이것은 만성적․주기적인 토지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모순
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사회적 요구가 뒷받침한데 주로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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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과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직접적인 환
수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환수제도와 기반시설부
담금 등 비조세적 방법만 남아있음
- 이것은 부동산시장 관련 정보화사업의 진전에 따른 정부의 규제체계 개편과 함께, 세
계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성 지원 필요성에 크게 기인함
◦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크게 조세형식, 부담금 및 시설부담금 형식, 기타의 형식 등
으로 구분이 가능
- 조세형식에 의한 환수제도는 간주취득세, 부동산투기억제세, 양도소득세(법인세특별
부과세),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간주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이 남음
- 부담금 및 시설부담금제도에 의한 환수제도는 직접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수익환수형 
부담제도와 공공기반시설정비를 위한 시설정비형 부담제도로 구분 가능
  ∙ 수익환수형 부담제도는 개발부담금(폐지), 수익자부담금, 농지․산지전용부담금
(폐지), 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 시설정비형 부담제도는 학교용지부담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제 
<표 1> 우리나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유형
개발이익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유형
발생
유형
발생
요인 조세제도
부담금 제도
기타
수익환수형 시설부담형
최협의 유형개발
∙개발부담금
∘수익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기반시설부담제
∘기부채납
∘공공용지 감보
∘토지수용시 개발
이익 배제
협의 무형개발 ∘간주취득세
∙농지․산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광의
사회
경제
요인
∙투기억제세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주 : ∙는 폐지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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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 방법에 의한 환수제도는 기부채납,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시 체비지나 보
유지를 통한 감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보상 시 개발이익 배제 등이 있음
2)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실태
(1) 거시분석
◦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의 증가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발이익 발생규모는 토지/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매년 국민총생산액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임
- 1980년도에 지가총액이 135조원이었지만, 2001년에는 1,419조원으로 증가하여 지난 
20여년 동안에 총 개발이익(자본이익)은 1,284조원이 발생함
◦ 공시지가제도 등 지가관련 정보체계 구축, 종합토지세 도입 등 세제개편, 기타 토지공개
념제도 등에 힘입어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규모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총액(이전과세 + 취득과세 + 토지부담금)이 총 113
조원에 불과하여 개발이익 환수수준은 8.8%에 불과하고, 환수총액에서 취득세 총액
을 제외할 경우 환수수준은 6.1%로 떨어짐
- 공시지가가 시장가격의 평균 70~80% 수준인 현실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 환수수준
은 이보다 훨씬 낮은 5% 수준에 그치고, 여기에 주택 등 건축물을 포함할 경우 사실
상 엄청난 개발이익이 대부분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환수수준이 낮은 것은 환수제도 자체의 미흡이기보다는 제도운영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불투명성, 특히 토지과표(또는 공시지가)를 실제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운용하는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과표 수준은 시장가격의 평균 25%에 불과하며, 공시지가가 시장가격의 70~80%
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할 때 토지과표 실제수준은 시장가격의 18% 정도에 그치는 것
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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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토지관련 과세 및 부담금 환수실적, 1980～2001년
                                                                                          (단위: 10억원)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취득과세
취득세 66 127 438 1,139 1,346 1,494 1,272 1,504 1,606 1,849 
농어촌특별세 7 13 44 114 135 149 127 150 161 185 
등록세 44 113 455 1,283 1,531 1,590 1,454 1,840 1,967 2,431 
교육세 9 23 91 257 306 318 291 368 393 486 
소계 125 275 1,028 2,793 3,318 3,551 3,144 3,863 4,127 4,951 
보유과세
종합토지세 75 135 448 1,330 1,311 1,346 1,300 1,330 1,365 1,425 
교육세 15 27 90 266 262 269 260 266 273 285 
도시계획세 29 63 146 433 416 438 439 451 468 476 
소계 119 225 684 2,029 1,989 2,053 1,999 2,047 2,106 2,186 
이전과세
양도소득세 68 134 626 1,356 1,586 1,728 1,286 1,019 1,400 1,481 
법인세특별부과세 240 425 1,360 3,731 3,895 3,589 3,720 4,201 8,371 8,334 
상속세 2 17 78 669 520 542 486 445 306 238 
증여세 335 316 479 456 307 297 314 
자산재평가세 1 4 19 19 11 113 87 65 23 
소계 310 577 2,068 6,109 6,335 6,349 6,061 6,059 10,438 10,389 
토지
공개념
토초세
소유상한부담금 331 273 228 53 
개발부담금 23 129 334 356 145 57 25 29 
소계 0 23 460 607 584 198 57 25 29 
기타
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30 132 197 200 261 109 175 182 213 
농지전용부담금 270 337 379 129 239 259 287 
대체조림비 2 21 22 32 18 22 27 22 
산지전용부담금 77 59 58 15 18 22 25 
소계 30 134 566 618 730 272 455 490 548 
합계
토지조세 555 1,077 3,780 10,931 11,643 11,953 11,205 11,969 16,671 17,526 
토지부담금 0 30 156 1,026 1,225 1,315 469 511 515 577 
합계 555 1,107 3,936 11,957 12,868 13,268 11,674 12,480 17,186 18,103 
  주 : 1)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 가산세
       2) 교육세는 1990년 이전은 방위세였으며, 등록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액의 20% 가산세
       3) 등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특별부과세액은 각 세액을 (토지분취득세)/(토지+주택취득세) 비율로 산정
       4)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 세액을 (토지분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상속 및 증여재산가액 총액)의 비율로 산정
       5) 토지초과이득세는 1991～1993년에만 부과되어 본 표에서는 누락
(2) 미시분석
◦ 수도권 서부의 부천 상동지구, 동북부의 남양주 호평지구, 그리고 남부의 용인 죽전지구 
등 3개 공영개발 사업지구와 동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된 9개 아파트단지를 조사
◦ 토지개발-토지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토지개발회사와 공공부문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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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총 개발이익은 3,700억원～1조 3,310억원이었으며, 이 중 
토지개발회사에 180억원～2,100억원,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용지에 대한 기부채
납으로 공공에 2,860억원～1조 1,170억원이 귀속됨
- 즉, 사례지역의 경우 토지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개발업자에게 2.5～23%, 공공부
문에 77～97%가 배분되었음
- 토지개발회사가 향유한 개발이익은 평당 3만원～40만원으로서, 투자금액 대비 1.5～
16.9%, 평균 9.81%의 투자수익률을 실현함 
◦ 주택건설-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주택건설업자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게 귀속됨
- 아파트 분양이후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했을 경우, 2003.3월 현재 사례지역에서 발생
한 평당 총 개발이익은 130만원～540만 규모
- 이 중 주택건설업자는 평당 -5.6만원～340만원, 그리고 아파트 피분양자가 평당 32
만원～481만원의 개발이익을 향유
◦ 결국, 토지개발․주택건설 전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공공의 토지개발업자(평균 
7.8%)보다 민간 주택건설업자(평균 34%)와 아파트 피분양자(58.2%)에게 대부분 귀속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의 개발이익 분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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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용실태 분석의 시사점
◦ 일반인식과 달리 개발업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사례
대상이 공영개발사업으로서 사업 종료 후 단지내․외에 설치된 상당한 규모의 공공시설
용지가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되었기 때문임
- 충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개발업자의 토지개발 과정에서는 상당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제 및 기반시설연동제 등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과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감정가격 기준으로 분양하는 현행 공공택지 공
급제도에도 일부 기인하기 때문에, 조성택지의 공급방식을 현행의 분양방식과 시장
가격에 기초한 공개입찰방식 중 무엇이 타당한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향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추진, 주택건설 10개년계획 추진,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주
변의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
생할 것으로 전망됨
- 예컨대, 주택건설 10개년계획 상 예정된 2억 6천만평의 토지개발 중 수도권에서 공급
될 55%의 토지개발 과정에서 최소 60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아울러 강남의 재건축사업 및 강북의 재개발사업에서도 개발밀도의 증가 허용 등으로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개발부담금 폐지로 인하여 개발업자의 개발이익 사유화문제가 다시 사회문제
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음
◦ 개발이익은 토지개발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주택건설 및 분양과정 이후에도 발생하는 것
이 현실이며, 사례분석에서도 대부분의 개발이익이 공공의 개발업자보다 민간 건설업체
와 아파트 피분양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환수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지, 주택분양 이후 발생한 광의의 개발이익 환수까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
토할 필요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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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1) 개편방안 모색 필요성
◦ 토지문제의 근본원인은 토지의 사유화․도시화․상품화라는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해 있
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먼저 인정할 필요
- 토지의 사유화 :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경제․사회․정치체제 속에서 토
지 및 부동산 소유권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한 사유화는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
- 토지의 도시화 : 토지시장 교란원인 중 하나는 도시용지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
이지만, 90%에 달하는 도시화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도시용지를 단 시일 내에 공급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 
- 토지의 상품화 : 저성장․저금리․저투자 여건 속에서도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풍부하
기 때문에,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한 지속될 전망
◦ 토지 및 부동산투자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 있기 
때문에, 토지투자/투기의 선악을 단정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다만,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정치․사회의 안정성을 요구하지만, 정치․사회적 
안정성은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정당성과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이 수인될 수 있는 수
준일 때 유지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
- 국민의 89.3%가 빈부격차를 심각하게 보고, 그 원인으로 부동산가격 폭등(89.7%)과 
불공정한 세금부과(82.2%)를 꼽으며, 그 결과 빈부격차와 빈곤의 세습가능성(60.3%)
이 심화될 것으로 믿는 한 정치․사회적 안정성은 유지되기 곤란
◦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지가 안정, 부동산투기 억제, 공평과세 
정착, 지방재정 확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상화가 시급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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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편방안 모색의 기본방향
◦ 사유재산권 보장과 사적계약 자유원칙의 준수 등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근본을 유지
- 정부개입은 토지/부동산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제규범(global standard)을 지향
- 정부정책은 시장에 적용되는 규칙(rule of the games)을 마련하되, 그 규칙을 특정대
상 및 특정지역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
- 정부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정책의 신뢰성에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 개발이익 개념의 재정립
- 본래 개발이익이란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melioration, betterment),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계획이익(planning gains),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development gains), 기타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으로 얻은 자본이득 및 
우발이익(capital gains, windfalls) 등을 총괄하는 개념
- 이처럼 다양한 개념을 “개발이익”이라는 용어 하나로 번역․사용하면서, 개발이익 환
수가 마치 유․무형의 “개발”과 직접 연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것으로 
오해해 옴
- 따라서, 개발이익을 개발과 연계한 이익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
정하고 있듯이 전체 자본이득 중에서 토지소유자의 직접 투자분을 제외한 증가분으
로 재정의할 필요
◦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재정립
- 종전에는 투기억제, 지가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환수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제도운용의 관찰과 실효성 평가마저 혼란스러웠음
-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목적을 부동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의 공평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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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단순화시키는 대신, 여타 목적은 부차적인 예상 파급효과로 현실화시킬 필요
◦ 개발이익 환수체계의 재정립
- 어느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제도간의 체계를 재정립
- 즉,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자에게 시설부담금과 기부
채납제도 등을 통해 사업지구 내․외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
시설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으로 실현
- 공공사업 주변토지 소유자에게는 수익자부담금을 형평적 차원에서 환수하여 공공시
설 투자사업비 일부로 사용
- 일반 토지소유자에게는 자본이득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통
해 공평한 과세를 부과
◦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과거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가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
문에, 부동산시장의 법적 기반(legal structure), 행정체계(policy structure), 사회 
관행(social structure)을 개선하여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
3.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1) 광의의 개발이익 환수: 자본이득세제 운영의 정상화 
◦ 특정 토지․부동산/특정 지역에 한정한 환수제도보다는 광의의 개발이익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하고, 관련제도를 단순화․투명화․체계
화․실용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비
-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최초로 그리고 다양하게 도입했던 영국 역시 “토지개발”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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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전체 자본이득에 비해 너무 미미하였기 때문에, 결국 자본이득
환수제도로 회귀
- 양도소득세 등 자본이득 환수장치를 모든 토지/부동산과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일률
적으로 엄정하게 적용한다면, 궁극적으로 개발이익의 공평한 환수가 가능
- 또한 자본이득세는 개발사업지와 그 주변 및 일반지역을 망라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개발이익 측정문제 등 기술적인 한계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응능원칙에 충실
하여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음
◦ 양도소득세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자본이득 환수가 되도록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를 조기 추진
-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등 비과세 감면제도의 과감한 재정비
- 개인과 법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특별부과세를 재도입
2) 협의의 개발이익 환수: 시설부담금제도 정상화 도모
(1) 시설부담금제의 정상화
◦ 대규모 개발사업은 당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도로, 학교,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
시설의 추가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편익 증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과 비용부담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
◦ 개발행위허가제(소규모)와 개발계획 인허가제도(대규모)를 통해 2003년부터 시행되는 
제반 시설부담금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 미개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내․외 공공용지에 대한 기반시
설연동제의 조기정착 방안 모색 
-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실상 ‘사법상 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을 제도화하고, 과도한 사업부담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부채납과 기반시설부담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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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제고
◦ 기반시설부담금 외에도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부처별 또는 부서별로 
다양한 기반시설 관련 부담금 부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 관련제도의 단순화 및 체계화를 통해 부담자의 예측 가능성 및 부담의 합리성을 제고
하는 한편, 이들 부담금 간 및 조세와의 중복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정비
방안을 마련
(2)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 및 확대시행
◦ 향후 20여년 동안 제4차국토종합계획 시행,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건설, 주택500만호 
건설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될 전망
- 이들 대형 개발사업은 용도지역 전환과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토지가
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제도의 재도입을 추진
◦ 다만, 개발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부과 하는 등의 신축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적용 대상지역은 현행 수도권뿐 아니라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신도시 주
변지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
◦ 개발이익이 신개발․재개발사업뿐 아니라 재건축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환수방안을 모색할 필요
3) 최협의의 개발이익 환수 
(1) 수익자부담금제도의 확대 도입
◦ 개발사업지역 주변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
승하여 상당한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 전통적인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수익자부담금제도가 1989년 토지공개념 관련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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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함께 대부분 폐지되는 한편
- 수익자부담금제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마저 1999년 다시 폐지
되었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부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익
자부담금제도를 부활시킬 필요
- 다만, 과거에 수익자부담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이 개발이익 영향권의 설
정․개발이익 측정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보유세의 과표현실화로 
개발이익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2) 부동산보유세를 통합부동산세(가칭)로 전환
◦ 현행 부동산 관련세제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토지와 건물을 독
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별도 과세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음
-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실거래가와 관계없이 건축 면적과 노후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한 과세부과의 비형평성 문제가 지속될 것임
◦ 따라서 토지분(종합토지세)과 건물분(재산세)를 통합하여 통합부동산세로 전환하되, 나
대지인 경우에만 토지분 통합부동산세를 납부토록 조치
4) 개발이익의 내재화 방안 강구
(1) 수용보상의 정상화 도모
◦ 수용보상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상가격 산정시점의 조정
을 검토할 필요
- 개발예정지역이 발표되면 1년전 가격으로 보상가격이 동결되는 프랑스 사례와, 개발
예정지역의 보상가격을 1967년 기준가격으로 보상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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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제도의 활성화 도모 
◦ 향후 소요될 도시용지물량을 개발가능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지정하고 이들 토지
를 우선 확보하여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서 토지거래가 
일어날 경우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국토계획법 상 선매제도를 적극 활용 
- 선매제도는 신행정수도예정지 및 수도권의 신도시건설예정지부터 적용
- 선매제도는 투기억제지역 등에서 거래내용 등이 불투명하게 신고될 경우에도 확대 시
행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탈세 등을 억제
4.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1)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일관성 유지
◦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당초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토지/부동산시장
과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제도를 대증요법적으로 도입․폐지를 반복하여 국민
의 신뢰도를 얻지 못한 데에도 있기 때문에
- 시장여건에 따라 세율 조정 등 적용 강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제도 자체의 안
정성은 유지하고 상당기간 일관성 있게 유지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기존제도를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높이고 제도 및 정책의 급격한 전환이나 폐지를 지양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운용을 
통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2) 개발이익 환수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 조세적 수단과 비조세적 수단, 즉 양도소득세와 각종 부담금(시설부담금․개발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등)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복 부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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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기반을 자본이득세제(양도소득세제)에 두고, 이미 납부한 제반 
부담금은 개발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사후 조정 
3) 개발이익 환수제도 기반의 정상화
(1) 부동산관련 정보체계 연계 운용
◦ 토지 및 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자체를 전산화하여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토지 관련 정
보가 실시간으로 구축․갱신되도록 하고 기초정보의 최신성을 유지
◦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공동 활용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토지/부동산 공부 상호간의 정보 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시장 관련 정
보의 정확도를 제고
(2) 실거래가격 등기제 실시
◦ 자본이득 과세의 실효성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진정한 매수 및 매도
가액을 포착할 수 있는 기반정비가 선결될 필요
- 부동산등기제도를 개선하여 실거래가격 등기제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과세전산망과 
연계하여 국세와 지방세 산정, 보상 및 금융담보가격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
써 부동산실명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거래 및 소유의 투명성을 확보
◦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와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편은 별개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법원․행자부․건교부․국세청․지자체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 
- 실거래가격을 속이는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가하는 한편, 관련 정보망을 통하
여 신고가격이 시장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선매제를 실시
- 실거래가격 도입이 어려운 것은 이미 이중 계약서로 신고했던 과거 거래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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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므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거는 불문에 
부칠 필요 
(3) 부동산과표를 실거래가격으로 전환
◦ 실거래가격 등기제를 기초로, 감정평가사의 전문평가에 의한 공시지가제도를 실거래가
격을 기초로 한 지가산정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시가 근접도를 높이고 
제도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 아울러 공시지가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에도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공시지가를 건축
물을 포함한 공시부동산가격으로 확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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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박헌주 기획조정실장, 최혁재 책임연구원, 최 수 책임연구원
1.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및 효용성
2.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법적 가능성
3.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4. 제도도입의 한계 및 선결과제
1.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및 효용성
1)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 개발권양도제는 개발 제한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서 개발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개발권 분리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현재의 토지이용권만 인정하고, 장래 개발권은 독립
된 권리로서 토지소유권에서 이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
2) 개발권양도제의 기본원리
◦ 규제당국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송출지역)의 토지 개발을 금지하는 대신, 이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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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발권을 부여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수용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송출지역 토지소유자는 수용지역에서 개발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송
출지역 토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함
-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는 현재의 토지이용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개발권을 매각하여 
규제로 인한 장래 기대이익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음
◦ 수용지역 토지소유자나 개발업자는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매입하는 경
우 법정밀도 이상의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함
- 수용지역은 개발압력이 커 장래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며, 법
정밀도 이상의 개발을 허용함
◦ 규제당국은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환경보전, 문화재보호 등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이용을 규제할 수 있음 
-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와 함께 개발권양도제를 실시하면 이해관계인 모두가 만족하는 
win ­ win ­ win의 결과를 얻게 됨
<그림 1> 개발권양도제의 기본원리
토지이용 규제당국
토지이용
규제
재정부담
해소
공익달성
민원해소
추가개발
허용
송출지역 개발권 매각 수용지역
토지소유자 개발업자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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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권양도제의 효용성
(1) 재정부담 없이 손실보전 및 비형평성 해소
◦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제도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
으로 인해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적 구속성에 기초하여 보상 없이는 토지소유권 제한이 
어려운 실정임
- 현재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
구역 등에서 앞으로 형평성 문제의 제기와 함께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될 것임
◦ 개발권양도제는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
할 수 있어 앞으로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2) 토지이용규제의 실효성 제고
◦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집단민원은 토지이용규제행정을 당초 의도했던 
대로 실행하지 못하거나 규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음
◦ 개발권양도제는 토지이용규제의 원활한 집행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
- 개발권양도제는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 보존, 상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호, 자연
경관 및 환경 보전, 대도시 주변의 우량농지 및 녹지 보전 등에 유효한 정책수단임
(3) 토지에 관한 공․사익의 사전조정
◦ 개발권양도제는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목적하는 공익을 달성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규제손실을 보전하여 사익을 보호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공익과 사익을 사전에 조정해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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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법적 가능성
1) 논의의 배경
◦ 영미법은 토지소유권을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권능이 묶여 이루어진 권리(a bundle 
of rights)로 파악함으로써, 이들 권능을 각각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여 토지소유권을 여
러 권리로 분리할 수 있음
◦ 반면에 독일․프랑스 같은 대륙법은 전통적으로 토지소유권을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지
배권으로 인정하여 토지소유권에서 일부 권능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개발권양도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 분리
가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현행 법제상 개발권양도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 민법학자들은 개발권의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임
- 일부 공법학자 및 관련전문가들은 개발권양도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임
2) 도입가능론의 논거
(1) 특별한 공익목적을 위한 제한적 적용 가능
◦ 개발권양도제를 특별한 공익목적을 위해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으로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다는 시각임
◦ 이 주장은 환경보호․문화재보호 등의 특별한 공익목적을 위해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
한 희생을 받는 경우, 일부지역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행사․유
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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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에 의한 재산권의 형성적 법률유보 가능
◦ 헌법상의 재산권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보다 넓고 내용상으로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헌법
상의 토지재산권은 민법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헌법적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형성․창조
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입법자가 헌법에 따라 법률로서 개발권에 관한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관한 기본절차를 존중하여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재산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할 때, 개발권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개발권 분리는 헌법이론상 
가능하다는 견해임
(3) 토지소유권 개념의 역사적 가변
◦ 토지소유권은 논리 필연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온 개념이라는 점에서 
개발권 분리도 가능하다는 시각임
- 근대적 토지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절대적 소유권으로서 자유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19세기말 자본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바이
마르 헌법의 제정을 계기로 재산권의 사회성 또는 공공성이 강조되었음
◦ 이처럼 토지소유권의 개념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천되고 있는 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견해임
3) 도입가능론에 대한 비판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
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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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희생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나, 이것이 당연히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개발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해도 법리상 타당하다는 의미는 아님
◦ 손실보상과 개발권 분리는 같은 뜻이 아니므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개
발권양도제의 도입이 법리상 가능하다는 주장은 해석상의 오류
(2) 헌법에 의한 재산권 형성의 한계
◦ 재산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이를 제한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아무리 크
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은 허용되지 않음
◦ 즉, 토지소유권제도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화될 수는 있지만, 토지의 사용․수
익․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3) 토지소유권 개념 변천의 한계
◦ 토지소유권은 절대적 토지소유권 개념이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상대적 
토지소유권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으나, 토지소유권의 구조 자체가 변화되어 온 것은 아님
◦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의 분리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아
니라 토지소유권 구조의 문제이므로, 토지소유권 제한의 확대경향을 개발권 분리로 연
결하는 것은 무리임
4) 용적이전기법(容積移轉技法)의 활용을 통한 개발권양도제의 도입 방안
◦ 이상의 논의와 같이 개발권양도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법적 문제가 예상되므로 개발권양
도제의 전면적 도입보다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이를 변용한 용적이전기법의 활용이 현
실적임
◦ 용적이전기법은 특정 토지의 미이용 용적을 떨어져 있는 다른 토지에 이전하는 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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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참조)
- 예를 들어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은 200%이나, 현재의 용적률이 50%인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의 미이용 용적률은 150%임
- 토지의 유효이용 차원에서는 현재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용적률이 200%되는 건축
물을 신축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할 것이나, 이 경우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물이 철거되므로 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함
- 그러나, 토지소유자에게 150%의 미이용 용적률을 인근의 다른 토지에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토지소유자는 이 권리를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할 수 있고 역사
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물도 보전할 수 있음
<그림 2> 용적이전의 개념도(역사적 기념물이 있는 경우)
미이용
용적
개발예정지
미이용
용적
개발규제
    개발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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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1) 근거법령 마련
◦ 개발권양도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
치단체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례를 마련하여야 함
◦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관련법령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개발권양도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장점
이 있지만, 입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행정적 부담이 있음
- 관련법령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기존의 토지관련법령 중 적당한 법령에 용적
이전 방식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임
- 개발권양도제의 전면적 시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관련법령에 근거규
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조례 마련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별도의 조례 제정은 이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반면, 
용적이전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 관련사항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함
- 이에 비해, 이미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게 되면 이
와 같은 문제는 없으나, 조례 자체가 그만큼 복잡해 질 우려가 있음
2) 제도의 운영주체 및 기구
◦ 주체 : 개발권양도제는 시행지역이 넓을 경우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므로, 
시행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다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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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용지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심의기구 : 개발권양도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송출지역 및 수용지역의 지정, 개
발권 산정 및 배분방법, 관련지침 수립 등 제도시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심의기구의 
설치가 필요
- 심의기구는 별도의 개발권양도제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의 시․
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관계공무원․전문가․토지소유자․개발업
자․환경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여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이나,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되,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을 충분히 참여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함
◦ 실무담당 부서 : 심의기구의 활동을 보조하고 심의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
능을 수행함
- 그밖에 시행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에서 개발권증서의 발급․관리 등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업무를 담당
3) 개발권증서의 발급․관리 및 개발권 공시
◦ 시행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송출지역 안에서 개발권을 보상할 토지가 확정되고 
개발권 가격과 개발권 총액이 산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
로 개발권을 배분함
- 개발권증서에는 단위면적당 개발권가격, 일련번호와 발급일, 발급대상 토지의 지번 
및 면적, 토지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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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권의 활발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해 지역이 개발권양도제 실시지
역임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 개발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시 방법은 당해 지역이 개발권양도제 실시지역이라는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에 기재하는 방안이 적절함
◦ 개발권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의 배정 사실과 거래 
사실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함
- 개발권 배정 및 거래 사실의 공시 방안은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개발권증서 발급 
및 관리대장(기록부)의 작성․비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후자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관리대장은 제도 운영을 맡는 실무부서에서 기
록․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 공시 효과를 달성
4) 개발권은행의 설치․운영
◦ 개발권은행의 필요성 : 개발권양도제의 성패는 개발권의 원활한 거래에 달려있으므로,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발권은행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개발권은행은 개발권 거래가 부진할 때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매입하여 개발업
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개발권의 수급을 조절하여 개발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
행함
◦ 개발권은행의 운영주체 : 제도 실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개발권 거래는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장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서 개발권은행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개발권은행의 운영자금 조달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권은행의 운영을 금융기관 등에 위
탁한 경우에는 운영자금 조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개발권은행을 직접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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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시행초기에 상당한 운영자금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자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거나 금융기관에서 차입함
-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조성되는 물이용부담금 등의 관련기금에서 우선 차입하여 
운영하고, 개발권시장이 활성화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권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반환하면 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음
5) 개발권 거래의 과정
◦ 먼저 시행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송출지역의 보상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증
서를 발급함
-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증서를 개발권은행 또는 개발업자에 매각 (토지소유자가 개발권
증서를 시․군․구의 건축허가부서에 제출하고 수용지역에서 직접 개발할 수도 있음)
◦ 개발업자는 수용지역에서 추가로 개발이 필요한 만큼 개발권은행에서 개발권증서를 매입
- 개발업자는 시․군․구의 건축허가부서에 개발권증서를 제출하고 추가용적률을 반영
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함
- 건축허가부서는 개발권증서 및 추가용적률 등을 확인하고 건축허가증를 발급함
<그림 3> 개발권 거래의 과정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
개발권은행 개발업자
시․군․구 
건축허가부서
개발권증서 
매각
대금
지급
개발권
증서제출 건축허가
 대금지급
개발권증서 매각
대금
지급개발권
증서매각
건축허가
개발권
증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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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권양도제의 시행절차
◦ 시행계획(안) 작성 → 공청회 개최 → 주민의견 제출 → 시행계획(안) 심의 → 송출지
역․수용지역의 지정 → 개발권 산정․배분 → 개발권증서 발급 → 개발권은행 운영 → 
관리대장 기록․관리
<그림 4> 개발권양도제의 시행절차
시행계획(안)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
공청회 개최
⇓
의 견 제 출 (지역주민)
⇓
시행계획(안)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
송출지역․수용지역 지정 (시장․군수․구청장)
⇓
개발권 산정․배분 (시장․군수․구청장)
⇓
개발권증서 발급 (시장․군수․구청장)
⇓
개발권은행 운영
(개발권 매입․매각)
⇓
관리대장 기록․관리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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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도입의 한계 및 선결과제
1) 제도도입의 한계
(1) 수용지역 선정 및 밀도관리의 한계
◦ 개발권양도제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수요가 있는 수용지역을 송출지역의 개
발권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 확보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대도시 및 수도권 일부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임
◦ 용적이전방식에 의한 개발권양도제는 수용지역의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여, 고밀도 개
발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음
◦ 개발권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지역의 허용밀도가 개발수요보다 낮아
야 하므로, 수용지역의 개발밀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함
- 도시계획법령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개발밀도는 도
시규모․도시기능․도시기반시설 등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고밀도 지역은 개발업자의 개발권 매입동기를 유발하기 어려워 수용지역으로 선정하
는 데 한계가 있음
(2) 송출지역 규제유지의 한계
◦ 개발권의 활발한 이전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 매각
의 유인을 제공해야 함
- 송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거나 다른 손실보전 조치가 실시되면, 토지소
유자는 그만큼 개발권을 매각할 유인을 잃게 되어 활발한 개발권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이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송출지역에 적용되는 토지이용규제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시에 다른 손실보전 조치가 없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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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
(1) 도시기본계획에 사전 반영
◦ 용적이전 방식에 의한 개발권양도제의 실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규제손실을 보상하는 데
에서 그치지 않고, 대상지역의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기반시설 확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수용지역의 선정 및 추가용적율의 설정 등 용적이전방식의 구체적 내용이 도시발전 방향
이나 토지이용계획 등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개발권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도 있음
◦ 따라서 개발권양도제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 방향에 부
합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사전에 실시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지자체 개발밀도 규정의 합리적 조정
◦ 획일적으로 과다하게 허용되고 있는 개발밀도를 일정수준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용적률 하향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용적률 범위의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밀도가 낮을수록 밀도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개발권양도제
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3) 지역사회의 이해 및 지지 획득
◦ 용적이전방법은 규제지역내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전 문제뿐 아니라, 수용지역을 비롯한 
도시 전체의 관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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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개발권양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규제지역의 토지소유자, 개발업자, 지
역주민, 시민환경단체, 지방의회 등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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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역지구제의 정비방안 
정희남 연구위원
1. 지역지구제 운영 실태
2. 지역지구제의 정비방향
3. 지역지구제의 단기적인 정비방안
4. 지역지구제의 중․장기적인 정비방안
1. 지역지구제 운영 실태
1) 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규제 실태
(1) 지역지구제 관련법률 현황
◦ 우리는 1934년 이래 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국토를 관리해 왔으며, 2002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정 시 서구의 계획관리방식 일부가 확대․도입되
었지만, 여전히 지역지구제가 국토관리의 기본틀로 유지될 전망
◦ 현재 국토의 이용․개발․보전과 관련하여 국토공간에 일정한 지역지구를 설정하고 있
는 법률은 총 112개로서, 이를 13개 중앙부처가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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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관부처별 지역지구 법률 현황
소관부처 법률수 소관부처 법률수
계(13개) 112 해양수산부 8
건설교통부 28 문화관광부 6
환경부 18 교육인적자원부 1
산업자원부 15 과학기술부 2
행정자치부 10 재정경제부 3
농림부 10 정보통신부 2
국방부 8 국무총리실 1
  
<표 2> 분야별․소관부처별 지역지구 법률 총괄
분야
부처
국토
지역
도시
주택
농림축
수산 산업 교통 에너지
환경
보존
수자원
관리
교육
문화 군사 방재 계
건설교통부 5 5 1 2 11 1 2 1 28
환 경 부 16 2 18
산업자원부 1 8 6 15
행정자치부 3 1 1 2 3 10
농 림 부 9 1 10
8 8국 방 부
4 3 1 8해양수산부
6 6문화관광부
1 1교 육 부
1 1 2과학기술부
3 3재정경제부
2 2정보통신부
1 1국무총리실
계 9 6 14 16 15 8 16 7 8 8 5 112
(2) 지역지구제 유형별 현황
◦ 112개 법률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지구는 총 315개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
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69개, 개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개별구역이 246개
<표 3> 지역지구제의 유형별 현황 총괄
구분 계 지역 지구 구역 권역 기타
계 315 90 69 76 7 73
국토계획법  69 29 37  3
112개 개별법률 246 61 32 73 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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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구역을 분야별로 세분하면, 국토지역분야 33개, 도시주택분야 7개, 1․2차 산업분
야 69개, 교통․에너지 등 산업지원분야 44개, 자연환경 및 수자원 보존분야 58개, 기
타 교육문화․군사․방재분야 35개 
<표 4> 명칭별․분야별 개별구역 총괄
분    야 법률 수 개별구역 명칭지역 지구 구역 권역 기타 계
국토․지역 9 8 9 6 4 6 33
도시․주택 6 - 3 2 - 2 7
농림축수산 14 4 3 11 1 21 40
산    업 16 12 5 2 - 10 29
교    통 15 9 - 13 2 6 30
에 너 지 8 4 - 6 - 4 14
환    경 15 17 5 2 - 13 40
수 자 원 8 1 3 10 - 4 18
교육문화 8 1 2 5 - 3 11
군    사 8 1 - 9 - 3 13
방 재 등 5 4 2 4 - 1 11
11개 분야 112 61 32 73 7 73 246
◦ 개별구역을 행위규제 내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토지이용 행위규제와 관련된 것이 132개, 
토지이용 행위규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114개임
- 국민의 토지이용을 직접 규제하는 개별구역은 전체 246개 중 49%인 121개임
<표 5> 행위규제 유형별 개별구역 현황
구분 개별구역 수
합계 246
행위규제가 있는 
개별구역
소계 132
지상에 설정되는 것
계 125
토지이용 관련 121
입산, 수렵 금지 등   4
수면 또는 공중에 설정되는 것   7
행위규제가 없는 개별구역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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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지구 지정현황
◦ 지역지구 지정권자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관리청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구역지정 
후 고시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전체적인 지정실적 파악이 어려움
◦ 현황파악이 가능한 지역지구만을 조사한 결과 국토계획법 등 82개 법률에 의해 574,745
㎢가 지정
- 용도지역 105,840.5㎢, 용도지구 1,862.8㎢, 용도구역 7,986.7㎢ 
- 82개 법률에 의한 128개 개별구역의 지정면적은 459,055㎢
<표 6> 분야별 개별구역 지정면적 총괄
분야 법률수 구역수
지정면적(㎢)
지 역 지 구 구 역 권 역 기 타 합 계
국토지역 8 13 9,171.1 40,919.1 22,159.9 54,561.0  2,182.8 128,993.9 
도시주택 4 5  1,650.7      4.5  1,134.4   2,789.6 
농림축수산 9 26 16,072.5      0.5 35,544.0  1,271.7 71,580.9 124,469.5 
산 업 13 17 27,880.0     76.0      4.5  1,185.5  29,146.0 
교 통 11 16 54,759.8 10,552.2  1,529.0  66,841.0 
에너지 6 9  7,470.2     63.0 11,527.2  19,060.4 
환 경 11 14   9,366.9     45.0  7,732.2  17,144.0 
수자원 7 12 15,746.5 37,675.8     22.5  53,444.8 
교육문화 7 9      2.8  2,577.6  3,080.5   5,660.9 
군 사 3 3 10,702.0  10,702.0 
방 재 3 4    508.9    183.1    110.8    802.8 
합 계 82 128 124,720.4 58,904.5 119,511.5 55,832.7 100,085.8 459,055.0 
◦ 결국, 지역지구의 총 지정면적은 국토면적 99,774㎢의 576%에 해당되어 한 필지당 평균 
5.8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 이 중 행위규제가 따르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개별구역의 
지정면적은 361.583㎢로서 한 필지당 평균 3.6개가 지정
제5장­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역지구제의 정비방안  427
<표 7> 지역지구 지정현황 총괄
구분 지정면적(㎢) 국토면적 대비(%)
합계 574,745 576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 115,690 116
개별법률에 
의한 개별구역
소계 459,055 460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지역지구 245,893 246
토지이용규제와 무관한 지역지구 213,162 214
2) 지역지구 지정사례 실태분석과 시사점
◦ 그동안 지역지구의 중첩지정, 상충지정, 과다 및 불합리한 지정 등이 지역지구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실제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관리정보체계
(LMIS)사업이 종료된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GIS분석을 실시
(1) 지역지구 중첩지정
◦ 개별구역은 112개 법률에 246개가 있지만, 사례 대상지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 지정된 
개별구역은 15개 법률에 의한 20여개로 일부에 국한
- 사례지역에서 중첩된 개별구역 수는 비수도권이 평균 1.9개, 수도권이 평균 3.3개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평균 1.4개가 많이 지정
-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3개 권역이 추가로 지정되어 있고, 한강 이북 
대부분의 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어있기 때문임
(2) 지역지구 과다지정
◦ 비수도권에서는 대부분 1~3개의 지역지구가 중첩 지정되었고, 4개 이상 중첩 지정된 지
역은 극히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적어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지역지구의 과다 지정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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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된 개별구역은 농림지역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나 산림법상 보전․준보전임
지가 지정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들 개별구역의 기능과 역할 및 행위규제 내용을 
고려할 때 중첩지정에 의한 과다한 행위규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3대 권역과 휴전선 접경지역에 대규모 군사시설보호
구역이 추가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토지이용 행위규제가 과다한 것이 현실임
- 양주군의 경우 5개 이상 중첩 지정된 규모가 43.4㎢(13.8%)에 달해 과다한 토지이용 
행위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
- 중첩 지정된 개별구역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임지, 상수원보호구
역, 국립공원 등이어서 경작 등의 토지이용행위를 제외한 다른 토지이용행위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
- 이러한 현상은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팔당상
수원 수계와 접해 있는 광주시, 양평군 등의 지자체에서는 상수원보호 관련 개별구역
이 추가 지정되어 행위규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 수도권지역의 입지특성 상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과다한 토지이
용규제로 도시용지로의 전환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 적절한 대책이 따르지 않는 한 불법적인 토지이용 행위가 성행하고, 난개발 및 환경파
괴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전망
(3) 지역지구 상충지정
◦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보전 또는 개발이라는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반된 목적을 지닌 지역지구가 동시에 지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임
- 12개 사례대상 도시의 경우 상충 지정된 경우는 거의 없어, 지역지구제의 이러한 원칙
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여짐
◦ 일부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전목적의 지역지구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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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목적의 지역지구가 동시에 
지정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지만
- 개발목적의 지역지구가 지정될 경우 보전목적의 지역지구가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폐지되거나 구역경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토지이용에 있어 지역지구 간의 상
충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체계의 원칙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개
발목적의 지역지구를 지정할 경우 보전목적의 지역지구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제외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지역지구의 불합리한 지정
◦ 1차 GIS분석 결과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과 산림법 상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가 중복 
지정되는 등 상당수의 지역지구가 불합리하게 중첩 지정된 것으로나 나타났으나
- 2차 정밀분석 결과 불합리한 지정의 원인 대부분이 제도상 문제라기보다는 사용도면
간 축척 불일치에서 나타난 지적 불부합, 사용도면의 축적 불일치, 자료입력 과정의 
오류 등으로 확인되어 지역지구의 불합리한 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5) 사례분석 결과의 시사점
◦ 사례분석 결과 그동안 지적되어온 대부분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수 발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
2. 지역지구제의 정비방향
◦ 지역지구제는 지역특성이나 토지적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용도의 토지이
용을 분리시킴으로써 토지이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국토관리 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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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토지이용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도시토지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
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따라 이용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임
◦ 지역지구제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률간 체계성 미흡, 지역지구 지정 
절차상의 비합리성, 행위규제 내용의 불투명성, 지역지구의 사전 조정기능 및 사후 관리
제도 미흡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옴
- 이는 지역지구제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
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지구제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체계의 개편방
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 단기적으로 지역지구제의 단순화․투명화․체계화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지역지구제의 단기적인 정비방안
1) 지역지구제의 체계성 강화
(1) 국토계획법의 위상 정립
◦ (구)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관리체계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상당 부분이 개별법에 위
임되면서, 개별법의 자율성은 확대되었지만 기본법인 (구)국토이용관리법의 전체적인 
조정기능이 약화되었음
- 각 부처가 제 각각의 필요에 따라 개별구역을 지정하면서 토지이용체계가 복잡․다기
화된 반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저하되었음
◦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이 다른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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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전체적
인 조정기능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일부 개별법에서는 해당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국토계획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
의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초월하는 개별
구역 지정이 가능하여 국토이용체계에 혼란이 상존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제3조)라고 규정하여 국토계획법 등 기존 법
률의 토지이용 계획체계를 무시
- 적지 않은 개발관련 특별법도 토지보상비 등의 과다 부담을 이유로 주로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 개발목적의 개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효율적인 공간관리 및 
토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저해
◦ 따라서, 군사목적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
획을 무시한 구역 지정을 금지하고, 개별구역의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 용도지역을 사전
에 변경한 후 지정토록 유도
- 이를 위해 현행 개별법률 상 국토계획법을 초월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
는 제반 규정들을 개선할 필요
(2) 개발관련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으로의 대체
◦ 현재 개발관련 개별구역은 44개 법률에 의한 66개에 이르며, 이러한 특별법 위주의 개발 
및 정비사업 등이 용도규제중심의 국토관리 기본틀을 훼손하였고 심지어 도시의 기형적 
발전을 초래한 원인이 되어옴
- 이것은 사전에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가 이루
어진 후에 용도지역 변경을 추인해 온 관행 때문에 발생
◦ 따라서, 개별법에 의해 각종 개발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정하던 개별구역은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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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흡수하여 개발계획이 사전에 수립된 후 개발 및 정비사업을 시
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개발관련 개별구역은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도시관리방식으로 통합
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별구역 지정을 허용할 필요
(3) 지역지구 지정권자 조정
◦ 지역지구와 관련한 문제의 근원은 각종 개별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부처가 13개에 달하
지만 각 부처간의 조정기능이 미진한데 기인
- 바람직한 대안은 국토와 관련한 모든 일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지만, 이 대안
은 다양한 행정기능이 국토 안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각 부처마다 추구하는 고유목적
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임
◦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선
택하여 국토총괄부서로서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
- 비슷한 목적의 개별구역이 중첩 지정됨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개발
용도에 보존용도가 지정되는 등의 기형적인 토지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의무화
-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종전에 겪었던 지역지구의 중첩지정과 관련한 문제의 많은 
부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지구 관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구역의 지정에 대한 입안 및 사후 관리는 
관련부처에서 담당하더라도 개별구역의 지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것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입안 및 사후 관리는 지자체가 하되 입안된 
도시(군)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건설교통장관이 승인하는 방식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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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역지구가 지정된 후에도 상당기간 사후관리를 해주어야 하지만, 각종 개별구역 
지정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정실적 마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
- 개별구역 지정 등의 최종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실제 관리 및 시행은 지방자치
단체에 맡기는 이원적인 운영체제에 주로 기인
◦ 따라서, 개별구역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권을 점차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지자체가 행정구역 안에서 제반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
-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2) 규제대상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1) 지역지구 구역경계 지정기준 및 원칙 마련의 의무화
◦ 환경보전 및 시설보호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지역지구를 지정하지만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은 제약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공익목적을 위한 각종 지역지구의 지정범위는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객관적․합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 규모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토지이용규제 관련 121개 지역지구 중 법에서 지역지구의 범위를 명시 또는 지역
지구의 범위가 포함된 관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구역범위의 지정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경우는 50개로써 전체의 41%에 불과
- 지정 원칙이나 기준 없이 지역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개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거나 
과소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를 달성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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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는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지정 기준 및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지역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됨
<표 8> 지역지구 구역범위 지정기준 및 원칙 현황
구분 지역지구 수 비율(%)
계 121 100
객관적․합리적 기준과 
원칙 있음
법규정에서 명시 19 16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기본계획에서 
구역범위에 관한 내용 포함 31 26
객관적․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음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기본계획에서 
구역범위에 관한 내용 미포함 42 35
법 명시 또는 관련계획 없음 29 24
◦ 따라서, 국토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지역지구 구역경계 지정기준 및 원칙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지정 기준 및 원
칙 없이 지정된 지역지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유도
(2) 지적고시 의무화
◦ 지역지구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자기 토지에 어떤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어떠한 행위규제가 따르는 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
◦ 이를 위한 행정절차가 지적고시지만, 현재 토지이용규제 관련 지역지구 중 지적․지형고
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49개, 행정구역단위로 구역이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지적고시 절차가 불필요한 것이 15개로서 전체의 53%에 불과
- 47%는 지적고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구지정 후 정확한 구역경계를 파악할 수 없어 
토지관리 및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정확한 지정현황 파악마저 제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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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토지이용 규제관련 지역지구의 구역지정 고시 현황
 
구분 지역지구 수 비율(%) 비고
계 121 100
지적고시(1) 49 40
지형고시(2) 11 9
행정구역단위로 구역이 지정되거나 
법에서 구역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지적고시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 
15개임
위치, 면적, 범위 등 고시(3) 29 24
고시, 공고 절차만 있음(4) 13 11
고시, 공고 절차 없음(5) 19 16
◦ 따라서, 지정된 개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의무화시키되, 지역지구가 행정단위로 지
정되거나 법에서 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적고시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구역경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필요
(3) 행위규제 내용의 DB화 추진
◦ 행위규제 내용이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행위규제 내
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토지에 대한 행위규제 내용을 국민이 편리하
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가 미진함
- 행위규제를 확인할 수 있는 현행 방법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대표적이지만, 토
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체 315개의 지역지구 중 도시관리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등 10개 분야 33개에 불과
◦ 따라서, 다양한 토지이용과 규제현황을 필지별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정보
체계구축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지역지구의 행위규제 내용의 DB화를 추진하여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법률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
- 토지정보관리체계 등 관련서비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인원과 
자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
436  제3부­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4) 주민참여 기회 확대
◦ 각종 지역지구 지정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사익도 보호
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임
-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지역지구 지정 후 토지소유자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기에 
앞서, 지역지구 지정목표, 대상지역, 수반되는 행위규제내용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사
전에 설명함으로써 정책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지역지구 지정과정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심화될 뿐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도 어려운 실정임
- 국토계획법조차 개발성격의 개별구역을 지정할 경우 건교부장관의 승인 및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지만, 보전성격의 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이 지정됨
◦ 계획적 국토관리라는 공익목적과 사유재산권 침해의 최소화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행위규제가 수반되는 각종 지역지구를 지정할 경우,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역경계 설정 기준 마련과 개별구역 지정과정에 관계부처 및 주
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할 필요
3) 조정평가 기능 강화
(1) 사전 조정평가 기능 강화
◦ 지역지구제는 특정구획을 발표한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집행 및 평가과
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추진능력, 부서간 협조 등이 
요구됨
- 특히 새로운 지역지구가 지정될 때 이미 지정된 구획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목적이 
제5장­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역지구제의 정비방안  437
있지나 않은지, 지정된 지역지구의 지적고시나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의 
사전 조정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
◦ 그러나 해당 법률 소관부처, 같은 부처 내라도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제도의 
보완보다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의존하여 유사한 목적의 법률 및 개별구역을 양산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개별구역의 사례 : 
  ∙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기업전용단지(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 재정경제부 : 관세자유지역(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따라서, 법률제정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지역지구 신설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
련 부처의 조정․통제기능 강화 및 소관부처의 인식전환이 요구됨
- 특별한 정책목적을 위해 개별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률 제정 및 구역 
신설 이전에 기존에 있는 유사 제도의 수정․보완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
(2) 사후 모니터링 강화
◦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당초의 정책목적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
- 사후 모니터링 기능이 미약하여 지역지구 지정 후 여건이 변동하였음에도 이를 시정
하는 행정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불합리한 개별구역이 발생하기도 함
◦ 따라서, 지역지구에 대한 사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실제 개
별구역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개별법 상 지역지구에 관한 규정이 
실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실효제의 도입을 검토
◦ 개별구역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개별구역의 지정성과를 평가한 뒤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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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제하는 개별구역의 일몰제 도입 검토
- 재지정 심사기준은 목표달성 여부와 실제 효과성, 환경변화에 맞는지 여부의 규제완
화, 상호모순 및 중복여부에 대한 중복성, 법규의 공익성, 상위정책의 충족성, 규정의 
시민지향성 및 명료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다른 한편, 현재 전국토에 지정되어 있는 각종 구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과도하고 
무분별한 구역지정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토지의 자연환경, 문화환경, 인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를 바탕으
로 토지의 보존과 개발을 결정하는 토지적성평가제를 활용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
으로 개별구역의 지정면적을 재조정
4. 지역지구제의 중․장기적인 정비방안
1) 유사 지역지구의 통․폐합 추진
◦ 315개의 지역지구 중 구역지정 목적 및 성격이 유사한 지역지구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부서간 협의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와 비용․시간을 절감하
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 우선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를 통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별구
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통합․정비(14개 분야 50개)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통합․정비하기가 불가능한 개별구역은 유사한 
개별구역끼리 통합․정비토록 유도(9분야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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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등과 유사한 기능의 개별구역
국토계법상 
용도지역지구 법률 지역지구 소관부처
계(14개) - 50개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유보지역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완충지역 환경부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환경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지구 환경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절대보전지역 건설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상대보전지역 건설교통부
복합개발
진흥지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개발촉진지구 건설교통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특정지역 건설교통부
오지개발촉진법 개발지구 행정자치부
도서개발촉진법 개발대상도서 행정자치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 산업자원부
석탄산업법 탄광지역진흥사업추진대상지역 산업자원부
산림법 특수개발지역 농림부
주거개발
진흥지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행정자치부
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구역 농림부
산림기본법 산촌진흥지역 농림부
산업개발
진흥지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공장설립유도지역 산업자원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산업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업자원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건설교통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정보통신부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관광진흥법 관광지및관광단지 문화관광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향토문화관광지구 건설교통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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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국토계법상 
용도지역지구 법률 지역지구 소관부처
자연경관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경관보전지구 건설교통부
특정용도
제한지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공장입지금지지역 산업자원부
방화지구 소방법 화재경계지구 행정자치부
방재지구
건축법 재해관리구역 건설교통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위험지구 행정자치부
자연재해대책법 경계구역 행정자치부
재난관리법 재난위험지역 행정자치부
재난관리법 특별재난지역 행정자치부
재난관리법 중점관리대상지역 행정자치부
문화자원
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문화관광부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구역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지구 문화관광부
생태계
보존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 건설교통부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특별보호구역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임시생태계보전지역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도생태계보전지역 환경부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환경부
습지보전법 습지주변관리지역 환경부
습지보전법 습지개선지역 환경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금렵구 환경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구 환경부
공항시설
보호지구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공항시설보호구역 건설교통부
항공법 공항구역 건교부
자연취락지구 자연공원법 자연취락지구 환경부
집단취락지구 자연공원법 밀집취락지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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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유사한 기능의 개별구역
유사 성격 법률 지역지구 소관부처
계(9개) - 31개
골재채취 
관련 구역
산림법 채석단지 농림부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 건설교통부
골재채취법 골재채취예정지 건설교통부
상수원보호
관련 구역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수변구역 환경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경제활성화 관련 
구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 산업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 재정경제부
유통시설 관련 
구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 건설교통부
유통산업발전법 공동집배송단지 산업자원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보호 
관련 구역
도로법 접도구역 건설교통부
도로법 도로보전입체구역 건설교통부
도로법 입체적도로구역 건설교통부
고속국도법 접도구역 건설교통부
철도법 철도선로인접지역 건설교통부
도시교통 
관련 구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건설교통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권역 건설교통부
군사시설보호 
관련 구역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부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보호구역 국방부
군용항공기지법 기지보호구역 국방부
해군기지법 해군기지구역 국방부
군용전기통신법 특별보호구역 국방부
지하수보전 
관련 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건설교통부
지하수법 지하수보전지구 건설교통부
지하수법 지하수개발제한지구 건설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지하수자원보호지구 건설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건설교통부
비행안전 
관련 구역
항공법 비행정보구역 건설교통부
항공법 진입구역 건설교통부
군용항공기지법 비행안전구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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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의 성격은 유사하나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가 다르고, 각종 규제와 지원의 내용, 
인허가 절차, 지정권자, 지정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많아 실제 통․폐합 추
진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지역지구의 통․폐합은 관련 법률의 통․폐합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2)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체계의 개편
◦ 원래 행위제한과 밀도규제가 따르는 용도지역제는 이미 시가화되었거나 시가화가 예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
- 즉, 주거․상업․공업용지 등 도시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것이었고, 그 외의 모든 토지는 녹지로서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허
- 그러나 우리의 경우 도시용지와 비도시용지가 하나의 용도지역제로 운용되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분류가 용도지역제와 동일하게 인식되
기도 하는 등의 혼란을 초래
◦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계획법으로 통합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
역의 계획체계를 일원화 하였지만, 지정목적이 유사한 용도지역은 통합․정비 없이 기
존 용도지역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역지구제의 혼란이 존속
- 도시지역내 녹지(보전․생산․자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대부
분 농지․산지임을 고려할 때, 이들 용도지역을 과거처럼 세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제기
- 따라서,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 관리지역(생산․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
전지역 등 비도시용지 및 녹지기능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
고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
◦ 용도지구를 세분․확대하여 개별법에 의한 개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로 흡수하
여 개별법에 의한 개별구역의 지정을 최소화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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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과 산림법에 의한 개별구역 분류체계를 국토계획법으로 끌어 들여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세분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 동시에, 도시지역(국토계획법), 농업지역(농지법), 산림지역(산림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등으로 용도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법률로 기능
분담 및 체계정립 가능한지를 검토 
- 산업, 교통, 수자원, 군사 등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과 연계가 어려운 부분은 각 부문
별 기본법적 법률에서 관련 개별구역을 총괄․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3) 국토이용관리 방식의 전환
◦ 계획적인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용도규제중심의 국토관리에서 서구와 같은 계획중
심 국토관리로 즉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에서 결정한 각종 공간계획과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을 통합하여 국토를 관리
- 모든 토지이용과 개발은 이들 계획에서 결정한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고, 이들 계획에
서 정한 방식에 적합한 때에만 허가
◦ 다만, 수십 년간 익숙해진 용도규제중심의 관리방식을 일시에 계획중심 관리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
- 오랜 세월동안 익숙해진 토지이용 질서가 일시에 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며, 
새로운 관리제도로의 전환은 기초자료 축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잘 훈련
된 유능한 인적자원과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
◦ 따라서, 국토관리 방식의 전환은 현재의 용도규제중심의 관리에 계획중심 관리기법을 
일부 수용하면서, 계획에 의한 국토관리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
- 이러한 관리방식의 점진적인 전환은 이번에 제정된 국토계획법으로 실현가능성이 높
아졌다고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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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체계 개편방안 검토
◦ 현행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방식은 용도지역에서는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용도
지구에서는 금지행위 열거방식(negative)을 사용
- 이같은 규제체계가 토지이용 규제에 혼란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보완적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
다고 판단
◦ positive방식은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외의 것은 모두 금
지되므로 과다규제의 위험이, negative방식은 토지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금지되는 행
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허용되므로 과소규제의 위험성이 내재
- positive 방식에 의한 행위규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
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세부운영지침 등이 유연하게 뒷받침
할 필요
◦ 이러한 능동적인 제도개선의 여건조성이 미흡할 경우 positive 방식에 의한 행위규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positive방식과 negative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행위규제 모델의 꾸준한 개발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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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공시지가 조사 산정방안
채미옥 연구위원
1. 공시지가제도 현황
2.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
3. 공시지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4. 공시지가제도 개선 추진방안
1. 공시지가제도 현황
◦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4월 도입된 이후 15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公的地價의 중심으
로서 토지공개념제도를 위시한 각종 공공행정에 필요한 지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제도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음
-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지수를 증가시키고, 읍․면․동 지가조사체
계에서 시․군․구 조사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지가검증제도를 도입하였음. 
- 지가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지가자동산정방법을 도
입하였고, 지가산정 및 검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GIS를 이용한 지가도면 
전산화가 추진되었음
◦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보급확대로 각계 각층에서 첨단정보화가 급격하게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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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이에 따라 공시지가를 둘러싼 제반 정책환경과 행정체제도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음
- 공시지가가 도입될 당시에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토지대장을 전산화한 토지기
록전산화 자료밖에 없었고, 공공이 시장의 거래동향이나 실거래가격 동향을 파악하
기가 어려웠음
-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토지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정책수단들이 
도입되었고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등 민간부문의 정보망을 통하여 공공의 실거래가
격 포착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음. 
- 부동산등기의무주의, 부동산실명제, 부동산등기부 전산화 등으로 실질적인 부동산 소
유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속성정보만이 아니라 도면정보까지 포괄하
여 토지이용, 거래, 계획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토지종합정보망이 구축되고 있음
◦ 더구나 토지공개념제도와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으로 안정되었던 부동산시장이 2003년
도에는 저금리, 유동성증대 등으로 부동산투기 현상이 재발되어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공시지가 조사방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국세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는 바, 전반적인 조세행정체계가 선진국과 같이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체계
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추세는 국세와 지방세 산정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는 공시지가의 조사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임
2.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
1) 낮은 시가반영도
◦ 공시지가는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지가, 기준시가와 같은 공적지가의 조사체계를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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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여 시가에 근접한 공적지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그러나 공시지가의 수준이 실거래가격의 50～90%수준으로 실거래가격과 괴리가 발생하
고, 시가반영도도 지역별로 불균형한 문제가 있음
◦ 이로 인해 최근에는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도
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공시지가의 시가반영도가 낮고 지역별로 불균형한 근본
적인 원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를 실거래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가격을 사용하는 데에 있으며, 아울러 공시지가에 대한 제도 인식이나, 공
시지가의 가격개념, 담당조직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큼
2) 공시지가 제도인식 상의 문제점
◦ 공시지가제도를 지가안정대책이나 투기억제제도 또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하나로 인식
하거나, 조세부과의 기준만으로  공시지가의 용도를 한정하는 등 공시지가제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음
- 이러한 제도 인식은 공시지가는 조세부과의 기준이므로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공시지가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거나, 
- 공시지가는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이므로 토지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개발
이익 등은 공시지가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를 기초로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시지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공시지가의 시가반영도를 왜곡시킴으로써 지
가체계 일원화 취지와 공시지가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토지제도 각각의 역할 구
분을 교란시키는 문제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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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제도의 도입취지
공공의 행정에 필요한 지가자료(공적지가)를 조사하는 방법과 조사기준을 하나로 일원화
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적지가를 조사하고, 소요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줄이며, 공적지
가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공적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근본 목적이 있음 
◦ 공시지가가 조세제도나 개발이익환수, 공공수용보상 등의 몇몇 특정제도를 염두에 두고 
평가될 경우, 공시지가의 중립성이 훼손되어 실제의 시장가격을 필요로 하는 여타 행정
의 기초자료로는 결함을 지니는 문제가 수반됨
3) 적정가격개념의 모호성 문제
◦ 지가공시법에서는 기준지가의 정상가격개념이 시가와 괴리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보
고, 시가반영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적정가격을 공시지가의 평가기준가격으로 규정하
고 있음
◦ 그러나 적정가격의 개념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되는 가격으로서 투기적
인 요소 등은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정가격에 대한 견해가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가공시법 상의 적정가격 개념
적정가격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투기적 요소나 거래 당사자
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음
◦ 현행 지가공시법 상의 적정가격에 대한 규정은 개발이익 배제주의와 시장가격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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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섞여 있어 평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개발이익 배제주의 
  ∙ 감정평가행위를 토지의 합리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고, 개별적인 거래가
격은 비정상적인 가격이며, 개발계획 및 사업에 의한 지가상승도 투기가격이므로 
이와 같은 비정상성을 배제시킨 가격이 적정가격이라고 봄
  ∙ 개발이익배제주의에서 표방하고 있는 적정가격개념은 투기가격과 정상가격을 구
분하고 분리해 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의 불균형을 심화시
키는 문제가 있음
- 시장가격주의
  ∙ 현실의 시장상황을 존중하는 견해로 현실의 시장거래가격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임 
◦ 이에 따라 공시지가의 시가근접도가 낮아지고 가격수준이 지역별로 불균형해지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있음
4) 공시지가 적용체계상의 문제
◦ 현행 공시지가 활용체계는 공시지가를 직접 적용하는 것과 간접 적용하는 것으로 이원화 
시키고 있어 공시지가제도의 도입 취지를 상당부분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직접 적용이란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종합토지
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조세의 과표 산정과, 토지거래허가시의 심사기준가격, 각종 
부담금 산정부분이 직접 적용되는 부분임 
- 간접 적용이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다시 평가한 가격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용지의 협의매수가격, 수용․보상가격, 국공유지의 매각․교환가격 등이 그 예임 
◦ 이와 같은 공시지가의 이원적 적용 체계로 인해 공적지가 상호간의 지가불균형 문제가 
초래되고,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파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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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별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 경우가 많아 공공수
용․보상가액과 공시지가간의 심각한 지가 불균형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공시지가는 각각의 행정 목적에 따라 가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상평가를 하는 것은 일원화된 공적지가체계에 혼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중대한 낭비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음
5) 감정평가관련조직 상의 문제점
◦ 우리나라 감정평가업무는 초기 私的評價 주도형에서 公的評價 주도형으로 변화해 왔음.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 업무는 대부분 공공의 행정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므로 엄
정한 중립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업무라 할 수 있음
◦ 공시지가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관련조직은 감정평가법인이나 합동사무소 등으로 구성되
어 있어, 영업적 차원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다루게 되므로 평가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6) 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 전산화의 미흡
◦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관련 업무환경은 상당부분 전산화 되어있으나, 현행의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체계는 전산화된 내용을 기초로 공시지가 관련업무 공정을 전산화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현행의 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은 공무원이 입력한 속성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는 단순한 계산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지가도면의 전산
화작업도 산정된 지가를 도면에 표시하여 보여주는 정보제시 기능이 대부분임
◦ 감정평가사와 공무원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평가체계에 대부분 의존하
고 있어 전산DB로 구축된 공시지가전산화 자료의 역량과 내용에 비해 현재까지의 활용
효과가 크지 않음
제6장­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공시지가 조사 산정방안  451
7) 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고비용구조
◦ 공시지가는 도입된 지 15년이 경과하였고, 부문별 전산화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산정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제도도입 초기에 비해 더 증가하
는 고비용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공시지가 표준지수는 1989년 15만 필지에서 1990년 30필지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현재는 50만 필지가 조사되고 있으며, 한 개의 표준지를 두 명의 감정평
가사가 평가하고 있음
- 공시지가 조사관련 비용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변동률 조사 등에 534.4억이 
소요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280억 정도가 소요되어 연간 73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 
- 2003년도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1,016명 동원되었
고, 개별공시지가는 약 2,750만 필지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일용직 4,012명이 동원
되어 총 5,000여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음. 
◦  조사기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약 10개
월(2002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3. 공시지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 제도개선의 필요성
(1) 공시지가 조사의 고비용구조 개선
◦ 공시지가는 많은 시간과 비용지출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과 공시
지가간의 괴리에 따른 신뢰도 저하, 공시지가와 보상가격 간의 괴리 발생 등으로 공시지
가 조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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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제도가 유관제도와 행정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제도운영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전환
시킬 필요가 있음
(2) 실거래가격중심의 조세행정
◦ 투기지역 내에서는 실거래가격에 기초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의 
지가관련 행정 즉 조세부과 및 보상, 부담금 산정 등의 행정업무는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체계로 변화하게 될 것임
(3) 컴퓨터 정보망을 활용하는 행정업무 체계 
◦ 전반적인 행정업무 수행체계가 컴퓨터정보망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연계되어질 것임
◦ 따라서 평면적 공시지가 조사 산정 시스템을 다차원적 전산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갈 필
요가 있음  
2) 기본방향 
◦ 감정평가사에 의한 표준지가격 평가에서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공시지가 조사 산정체제
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공시지가제도는 기준가격개념이 “전문가에 의해 추계된 가치”에서 시장에서  거래되
는 “가격”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 기초자료 수집방법이 공공의 행정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수집하는 체계로 전환
되어야 하며, 
- 수집된 실거래가격 정보를 분석하여 거래가 되지 않은 필지들의 가격을 산정 하는 시
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전담하는 공적전담기관이 구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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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지가제도 개선 추진방안
1) 실거래가격 조사체계로의 전환
(1) 실거래가격등기제도 도입을 통한 실거래가격 수집체계 확립
◦ 향후의 공시지가제도는 부동산등기 시에 실거래가격등기제를 통해 기초자료를 조사․수
집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공시지가조사체계를 실거래가격 조사․분석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실거래가격을 수집하는 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실거래가격 등기제의 도
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 실거래가격등기제는 현행의 등기제도에서 검인계약서를 등기자료에 첨부해서 제출하도
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된 검인계약서 자료에 기재된 지가정보를 추출하여 등기부에 등
재하는 것임
◦ 이와 같이 등기부에 등재된 실거래가격자료를 등기부 전산화 항목에 포함시켜 전산화하
고, 이를 과세전산망, 도면정보전산망, 공시지가전산망으로 연결하여 평가에 필요한 기
초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즉 부동산등기 시에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상의 실거래가격을 전산화하여 공시지가 조
사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
정의 기초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단, 실거래가격등기제를 도입할 경우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등기가격이 변화되지 못하
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함.
- 검인계약서에 기재한 가격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가격이 되고 각종 조세 및 부
담금 산정, 공공 수용시의 보상가격,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가격의 기준이 되도록 의
무화함으로써 허위가격을 기재하는 문제를 방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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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사례 : 독일,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등 중앙정부 주도의 공적평가시스템
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공적평가 주체에게 거래계약서 사본이 의무적으로 제출되도록 
되어 있고, 공적평가의 주체는 신고된 실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대량평가모델을 작성하
고, 전국의 지가와 부동산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주정부 단위로 부동산가격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온타리오주의 경
우, 거래가 되면 온타리오평가공사(Ontario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에 
거래사실과 거래가격이 통보되고, 온타리오평가공사는 제출된 실거래가격 자료를 기
초로 지가평가모형을 작성하여 온타리오주내의 모든 부동산가격을 평가함
- 덴마크는 전체 부동산의 2/3를 컴퓨터에 의한 대량평가시스템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거래정보와 각종 부동산정보의 전산화가 그 기본이 되고 있음
  ∙ 덴마크에서는 거래를 하면 거래등기를 할 때 거래가격, 거래유형(양도, 경매, 가족
간 거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된 거래정보와 각종대장의 전산화된 정
보는 각 물건별로 data card로 취합되어 공적평가기구에게 직접 송부됨
  ∙ 평가대장에는 소유자, 주소, 지번, 토지면적(지적공부에서 공급받음), 토지이용, 
평가가격, 세금내역을 포함하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평가의 기초가 되
면서 동시에 조세부과의 기초자료가 됨
(2)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지가 산정시스템 구축 
◦ 공시지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대량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지
별 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실거래가격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국의 공시지가를 산정 관리하며, 보상 및 국공
유지 등의 지가를 산정하는 형태로 수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대량평가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현행의 개별공시지가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필지별 토지특성정보를 실거래가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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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하여 지가평가모형을 작성하는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지가평가시스템은 기존의 토지가격비준표 산정방법에서 이미 그 방법론이 
개발되어있는 바, 이를 기초로 하여 구축할 수 있으며 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
(Automatic Land Price Assessment)과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음
◦ 외국사례 : 대량평가시스템은 유사가격권의 구분작업과 가격권별 지가평가모형을 작성
하는 작업이 주가 되는 것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공적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등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량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대량평가시스템의 예를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덴마
크의 전산평가시스템은 지가평가시스템과 총평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가평가시스템은 신고된 가격을 기초로 모든 부동산의 토지가격을 계산하고, 부
동산거래가격에서 지가를 공제하여 건물가격을 추정 
  ∙ 한편 건물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된 정보 즉 건물 크기, 건물 경과년수, 목욕
탕 수, 화장실 수, 난방시설, 자재, 위치들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하여 모형을 
작성하여 가격영향력을 도출
  ∙ 건물가격이 추정되고 나면  토지와 건물가를 합하여 총가치를 평가함
  ∙ 이와 같이 대량평가모형에 의해 평가된 토지가격과 총 가격이 카드에 기재되고, 
지방정부에서 이 가격에 동의하면 이것이 당해 부동산의 가격으로 결정되어 평가
대장(valuation register)에 기록됨 
  ∙ 덴마크에서는 이와 같은 전산화된 대량평가시스템 도입으로 공적지가가 시가수준
에 근접하게 되었고 인근 필지간의 지가균형이 제고되어 공적가격에 대한 이의신
청건수가 크게 줄었으며, 조사비용도 감소하였음
(3) 토지특성정보의 전산 조사체계 구축
◦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중․장기적
으로는 토지종합정보망(LMIS)과 지가전산화도면 등에서 구축한 도면 정보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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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보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시군구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토지가 
가진 물리적․행정적․공간 입지적  속성정보를 컴퓨터를 통하여 조사하여 지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특성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4) 유사가격권의 구분
◦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산정하려면 지역별로 지가분포특성에 맞는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실거래가격자료, 기존의 개별공시지가DB, 표준지공시지가 DB를 분석하여 유사
가격권을 구분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함
◦ 외국 사례 : 덴마크 지가평가시스템의 핵심은 유사지가지역(Land Value Area: LVA)을 
구분하는 것으로서, 적게는 30여 필지에서 많게는 1000여 필지에 이르는 필지 군을 묶
어서 유사지가지역을 구분하고 있음
- LVA는 필지별 속성정보인 토지의 위치, 면적, 허용용도, 기타 계획규제 등의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어, 지가평가시스템에서 각 LVA의 가격(area price)을 입력하
면 그 지가지역내의 각 필지별 지가가 계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실거래가격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조치
(1) 공시지가의 목적 및 기능의 재정립
◦  공시지가제도는 모든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기반제도로서, 실제의 시장상황을 체계적
으로 조사하여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그 목적과 기능이 재정립되어야함
- 공시지가제도는 그 자체가 투기억제제도나 개발이익환수제도 또는 보상평가제도가 
아닌 토지시장의 변동상황을 가감 없이 담아내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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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시지가의 목적은 몇몇 전문가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해 가공된 합리적 가
격을 지표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토지시장의 실제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 평가
함으로써 각종 정책판단 및 집행에 필요한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두어야 함
◦ 또한 공시지가는 지가정보로서만이 아니라 토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토지특성정보로
서도 중요시되어야 함
-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토지특성자료는 지가를 산정 하는 기초자료로
서만이 아니라, 토지정보 구축의 두 가지 목적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 자료는 
단순한 지가정보만이 아니라 토지관련정보로서의 분명한 자리 매김도 필요함
(2) 공시지가 기준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재정립
◦ 공시지가의 적정가격개념은 과거의 이상적인 정상가치 개념에서 탈피하여, 시장에서 거
래된 실거래가격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 공시지가의 기준가격 개념이 실거래가격으로 정립되면 투기가격과 적정가격 등에 대한 
불필요한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의 불균형문제를 해
소할 수 있고 시가근접도도 높일 수 있음
(3) 지가자동산정방법 및 지가현황도면의 입체적 활용 
◦ 개별공시지가자동산정방법은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 단순 계산기능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행의 자동산정프로그램을 한 차원 높여, 자료검
색기능, 비교표준지 선택기능, 2개 이상의 산정지가를 평균하는 기능 등을 보완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함
◦ 또한 현행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는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업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
나, 추후 통계분석 및 토지특성 조사기능, 지가산정기능이 첨가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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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공무원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 특성조사의 상당부분을 지가현황도면을 이
용하여 전산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가현황도면을 기초로 하여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지가자동 산정시스템의 개발방
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공시지가 적용체계의 개선
◦ 공시지가는 공공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공적지가의 조사기준과 방법 등의 체계를 일원화
한 것이며,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할 경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에 
근접해 있으므로 적용체계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음
- 일원화된 조사기준과 방법으로 지가를 조사하고, 조사된 지가를 활용하는 것은 각각
의 행정목적과 성격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직접적용 및 간접적용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의 공시지가 적용체계는 공시지가를 
직접 적용하는 체계로 일원화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공공수용․보상도 개별공시지
가를 기초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5) 감정평가관련 조직상의 개선방안 모색
◦ 공시지가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형태의 
전담기구(가칭 감정평가공사)가 모든 공적평가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공시지가 전담기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자료와 공시지가자료를 체계적으
로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여 공시지가 정보망을 구축․관리하고, 평가기법 및 평가기준
을 작성하며, 공시지가를 비롯한 각종 공공행정에 필요한 평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이와 같이 공시지가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후 단절되는 공적평가 업무를, 비영리업무로 전환하여 업무의 중
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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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사례 : 별도의 전담기구에서 공적지가를 산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 과거에는 지자체별로 부동산가격을 산정하였으나, 1990년
대 후반부터 온타리오감정평가공사를 설립하여 온타리오 州 내의 부동산가격을 평가
해서 세금 산정의 기초가격을 제공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일반인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공적
평가를 전담하는 보상 및 기준지가 등의 공적평가를 담당하고 있음. 독일의 감정평가
위원회는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 및 그 이하의 행정단위에 
설치되어 있음
- 싱가포르에서는 공적평가사와 사적평가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공적평가사는 정부기
구에 소속되어있고, 공적평가업무 외에는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영국에서는 내국세청(Inland Revenue)의 독립적인 집행부서인 평가청에서 토지 및 
건물평가를 담당, 영국의 평가청은 지방세의 과표산정, 양도소득세 및 상속을 위한 
평가, 보상평가, 국공유재산의 매각․매수 평가 등 공적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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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최혁재 책임연구원
1. 농지이용관리의 현황
2. 농업환경 변화와 농지이용 전망
3.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문제점
4. 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1. 농지이용관리의 현황
1) 국토이용구조 변화와 농지현황
◦ 2002년말 현재 지적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국토면적(99,585㎢) 중 농지가 20,894
㎢로 21.0%를 차지하며, 도시용지에 해당하는 공공용지가 2,766㎢(2.8%), 대지가 
2,426㎢(2.4%), 공장용지가 561㎢(0.6%)로 이를 모두 합하면 5,753㎢(5.8%)에 해당
- 도시화․산업화의 급진전과 함께 도시용지는 1980년에 국토면적의 3.9%이던 것이 
2002년 말에 5.8%로 증가한 반면, 농지는 22.6%에서 21.0%로 감소
◦ 농림부자료에 의하면, 1960년에 202.5만ha이던 농지면적은 1968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 현재 농지면적은 186.3만ha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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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이후 농지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근 3년간(2000년～2002년) 
12.2만ha가 감소하여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10년간 감소된 면적을 상회
◦ 한편, 이 같은 농지면적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계속 증가하여 
1960년에 0.86ha이던 것이 2001년에는 1.39ha로 확대
2) 용도지역의 지정과 농지분포 현황
◦ 2002년말 현재 용도지역별 지정면적을 보면, 농림지역이 51,018㎢로 전체 지정면적의 
51.1%, 준농림지역이 25,310㎢(25.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7,049㎢(7.1%), 도시지역
이 15,541㎢(15.5%), 준도시지역이 963㎢(1.0%)를 차지
- 도시지역은 처음 지정되었던 1994년 13.8%에서 15.5%로 증가한 반면, 준농림지역은 
27.2%에서 25.3%로 감소하여 그동안 준농림지역이 도시용지 공급원의 역할을 해옴
◦ 개별공시지가자료로 분석한 1997년 말 용도지역별 농지분포 비율은 도시지역이 15.3%, 
준도시지역이 0.9%, 농림지역이 41.5%, 준농림지역이 39.8%,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6%
<표 1> 용도지역별 농지분포(’97)
                                                                                         (단위 : ㎢, %)
구  분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합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
지역
생산녹지지역 245.1 2.55 351.1 2.70 596.2 2.63
자연녹지지역 147.9 1.54 1,275.8 9.80 1,423.7 6.29
보전녹지지역 153.7 1.60 1,285.8 9.88 1,439.5 6.36
준도시지역 15.2 0.16 180.8 1.39 196.0 0.87
농림지역 8,568.4 89.01 827.6 6.36 9,396.0 41.49
준농림지역 347.1 3.61 8,665.6 66.56 9,012.7 39.80
자연환경보전지역 149.0 1.56 431.8 3.32 580.8 2.56
총  계 9,626.3 100.0 13,018.6 100.0 22,644.9 100.0
   주 : 박헌주 외, 한정된 국토와 농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토연구원, 1999, p.242에서 재작성
제7장­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463
◦ 1998년말 현재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에는 19.1만ha의 농지가 존재하며, 자연녹지
지역에 12.7만ha, 생산녹지지역에 5.9만ha, 보전녹지지역에 0.5ha가 각각 분포
- 논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비슷하게 분포하는 데 비해, 밭은 대부분 자연
녹지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장래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이는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며, 토지이용규제도 생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에 비해 다소 약하기 때문
<표 2>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의 농지분포 현황( ' 98)
                                                                                       (단위 : 만ha)
구  분 합  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 면적 104.3 3.1 6.8 94.4
농 지 면 적 19.1 0.5 5.9 12.7
논 면적 10.4 0.2 5.3 4.9
밭 면적 8.7 0.3 0.6 7.8
     자료 : 농림부 농지과 ; 박석두․김홍상, 도시지역 농지의 이용과 정책과제, 2000, p.25에서 재인용
2. 농업환경 변화와 농지이용 전망
1) 국내 농업환경 변화와 농지이용 전망
◦ 최근 농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농촌의 활력이 크게 저하
- 농가인구 : ('90년) 666만명(15.5%) → (2002년) 359만명(7.5%)
- 65세 이상 인구비율 : ('90년) 11.5% → (2002년) 26%
-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 : ('90년) 97.4% → (2002년) 73%
◦ 젊은층이 소득수준과 생활환경 및 교육․문화여건이 열악한 농촌정주를 기피하여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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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출이 가속화
- 농촌지역의 공동화 및 유휴농지의 증가 우려
2) 국외 농업환경 변화와 농지이용 전망
◦ WTO 농업협상 및 쌀 재협상 추진에 따라 향후 농산물시장의 개방확대는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
- 농산물시장 개방의 여파로 급격한 농업소득 하락 및 농업의 저성장 우려
◦ 경쟁력을 잃은 농가의 영농포기 및 경작면적 축소로 유휴농지의 증가가 우려 
- 현재 과잉생산 추세에 있는 쌀과 양념류 등 고관세 작물의 재배면적 축소가 불가피
3) 농업정책환경 변화와 농지이용 전망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환경 정비 및 농업인 복지증진 등과 관련한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토이용관리의 비효율 문제 발생 우려
- 유휴농지 증가로 국토 황폐화가 우려되는 한편, 농지전용수요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압
력이 증대되고, 농지의 분산전용 및 무계획적 개발이 야기될 가능성 다분
◦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에 따라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대
- 국토이용체계 안에서 농지의 다원적 활용 및 농촌난개발 방지 필요
◦ 농지전용으로 인한 수혜집단과 농지규제에 따른 피해집단간의 형평성문제 발생
- 농지전용이익을 노린 투기수요 억제 및 농지규제를 받는 자의 상대적 박탈감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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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문제점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전문가․농업인 설문조사 실시
∙전문가조사(’03. 8) : 교수․연구원․공무원․공사․관련단체 임직원 등 총 320명
                      (교수 22.8%, 연구원 21.3%, 공무원 45.3%, 공사 기타 10.6%)
∙농업인조사(’03. 11) : 농지관리위원 844명(50대 35.0%, 60대 34.8%, 40대 27.6%)
                      평균경작면적 : 6,708평, 평균소유면적 : 4,840평
(1) 국토계획체계의 농촌공간 계획기능 미흡
◦ 2003년 시행된 국토계획법은 전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표방하여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군)계획을 수립
◦ 그러나 도시(군)계획의 대상공간이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농촌공간에 대한 
계획기능은 여전히 미흡
- 도시기본계획에서 대강의 농업발전방향을 정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 농림지역 등을 
지정하는데 불과
(2) 도시내 농지에 대한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의 부정합
◦ 국토계획법은 도시지역 밖의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지역 지정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면, 농
지법은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특별시 제외)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에 포함
- 도시내 농지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시각 차이를 의미
◦ 도시내 농지에 대한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의 부정합으로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불
일치하여 관계부처간 농지관리에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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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토지이용계획의 괴리
◦ 농지의 체계적․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시․군․구 관할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
계획을 수립(농지면적이 3천만㎡ 이하인 시․구는 제외)
- 농지이용계획에는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 농지의 경영규모확대계획, 농지
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을 포함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공간계획으로서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생산기반․생활기반․관광휴양자원․한계농지 등을 개발․정비
- 그밖에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서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지방소도읍육
성지원법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해 여러 가지 농촌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 농지이용에 대해서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촌공간에 대해서는 각종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이원적인 계획체계로 되어 있어 종합적․체계적인 농촌공간 형성이 곤란
- 공간계획은 토지이용으로 귀착되나 농촌정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지 않으
며, 양자간의 위계가 불분명하고 연계성도 미흡
- 전문가의 62.8%가 계획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4) 농지이용계획의 종합적인 농촌토지이용관리기능 미흡 
◦ 농촌지역에서도 취락․공장 등 비농업적 토지이용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포괄하는 종합
적인 계획이 필요하나, 농지이용계획은 농업적 토지이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촌
지역의 종합적인 토지이용관리에 한계
◦ 농업생산 외에 정주․산업․휴양관광․환경보전 등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는 새로운 
농지용도구분이 필요
- 전문가의 89.7%, 농업인의 82.0%가 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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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용도구분의 불합리
◦ 농지이용계획은 농지의 용도별 구분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으로 나누고, 농업진흥구역은 다시 경종농업지구․시설농업지구․과수지구․축산지
구․다목적지구 등으로 구분
◦ 이 같은 용도별 구분은 사실상 작목구분에 불과해 오히려 농지이용을 경직적으로 만드는 
결과 초래
◦ 이와 함께 사회 일각에서 농업보호구역은 불필요하며, 농업진흥구역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 농업보호구역이 과다 지정되고 행위제한이 느슨해 그 성격이 불분명한 데에서 기인
- 전문가 의견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통합이 40.0%, 현행 유지가 30.3%
(6) 용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불합리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농지개량 행위만 허용하며, 농업보호구역에
서는 오염물질배출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천㎡ 이상의 공장, 2천㎡ 이상의 공동주
택, 3천㎡ 이상의 기타시설 등을 금지
◦ 농지전용시 허가․신고를 거치도록 하되, 허가제한 대상시설을 통해 농지전용의 허용범
위를 설정
-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농업진흥․농지보전 저해시설에 대한 전용허가를 제한
◦ 농업보호구역에 제한행위 열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정목적과 배치되는 행위가 허용
- 축사․목욕탕․1,000㎡ 이하 공장 등이 허용되어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저해 우려
◦ 행위제한과 농지전용허가 및 허가제한 등의 혼용으로 규제내용이 복잡하고 체계성 저하
- 일반적으로 허가제한은 허가권자의 허가남발 등 방만한 운영을 막고, 바람직하지 못
한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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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안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규제강도가 역전되는 
사례 발생
※ 생산관리지역에서 금지되는 휴게음식점(300㎡ 미만)이 더욱 엄격한 행위제한이 적용
되어야 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3,000㎡ 미만이면 허용되는 사례 발생
(7)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의 조정 필요성 대두
◦ 농업환경 변화로 인해 경지면적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향후 농업진흥지역의 확대보다 정
비가 시급
- 2004년 이후 경지정리와 신규간척이 중단될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연차적 축소 예상
◦ 여건변화로 불합리해졌거나 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의 조
정이 필요
- 이들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존치시 민원유발 및 정부지원효과 분산 우려
- 농업진흥지역의 유지에 대해 농업인의 50.3%는 규제손실의 보상을, 27.8%는 영농규
모화․집단화를 위한 지원을, 21.7%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이익 환수를 주장
(8) 우량농지의 전용
◦ 1996년 이후 2002까지 총 92,531ha의 농지가 전용되어 연평균 약 13,219ha가 감소
- 농업진흥지역 안 우량농지 전용이 전체 전용면적의 약 22.1%를 차지
- 전용되는 용도별로는 공공시설이 45.1%로 가장 많지만, 그밖에 주거시설 15.3%, 기
타 12.8%, 광공업시설 10.1%로 도시적 용도에 해당하는 전용도 상당함
(9) 농지의 소규모 분산전용에 의한 난개발 우려
◦ 최근(2000～2002년) 농지의 평균 전용규모는 0.18ha(약 547평) 정도로 소규모
◦ 농지전용규제는 전용수요를 단편적․개별적으로 허용할 뿐, 계획적․집단적인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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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
- 농지에 대한 타용도 개발수요 증대시 소규모 분산전용으로 인한 농촌 난개발 우려
◦ 국토계획법에도 농촌지역 소규모 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수단이 미흡
-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만 대상으로 하며, 대상규모도 
3만㎡ 이상
- 개발행위허가제 또한 개발수요에 단편적․개별적으로 대응하므로 계획적․집단적 관
리에 한계
(10) 농지조성비 부과수준의 과다
◦ 농지전용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기 위해 농지조성비를 부과
- 전용되는 농지의 경지정리․용수개발 여부에 따라 10,300～21,900원/㎡을 부과
◦ 전용농지의 기반투자 여부를 부과기준으로 하는데다가, 부과방식이 정액식인 까닭에 농
지가격이 낮은 지역의 부담이 과중하여 민원을 야기
4. 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1) 기본방향
◦ 농업환경 변화는 농지필요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다시 고령․영세농
가의 은퇴 및 탈농으로 인한 경작면적 감소 및 유휴농지 증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압력 
팽배, 농지전용수요 증대 및 분산전용, 농지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최근 5년간의 농지감소 추세(연 1.2만ha)를 감안하면, 2020년의 농지면적은 약 165만
ha 정도로 추정되나, 이 같은 요인으로 실제 농지면적은 훨씬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
◦ 전문가 및 농업인도 향후 우려되는 문제로 농업소득 감소(30.9% 및 32.5%)와 농촌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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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28.8% 및 29.2%) 외에, 농지이용과 관련해 유휴농지 증가 및 관리부실(16.9% 및 
10.4%), 농지전용압력 증대 및 난개발(14.2% 및 5.1%)을 지적
- 전문가 45.0% 및 농업인 42.6%는 농업진흥지역 안팎에서, 전문가 40.6% 및 농업인 
24.0%는 대도시주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면적 감소를 예상
◦ 이와 같은 전망은 앞으로 대도시 주변지역은 물론이고, 농촌지역에서도 유휴지 증가 및 
무계획적 개발 등으로 국토이용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로 설정
<그림 1> 농지제도 개선의 기본틀
향후 전망 예상 문제점 문제의 본질 기본방향 개선방안
계획체계 정비
유휴농지 증가
농업환경 변화 용도구분 설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압력 국토이용관리 비효율농지필요량 감소 계획적 
이용관리
농업진흥지역 
조정
전용압력 증대
및 분산전용 농촌난개발 행위제한 적용
농지투기 유발
전용제도 개편
농지조성비
기능전환
2) 농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1) 농촌 및 농지관련 계획체계의 정비
◦ 농지관련계획과 농촌관련계획을 통합․일원화하여 종합적인 농촌공간계획체계를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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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차원에서는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도는 농어촌정비기본계획을 수립
- 시․군은 농지이용계획과 각종 농촌정비계획을 통합한 (가칭)농어촌정비계획을 수립
- 농어촌정비계획은 도시(군)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농지용도구분과 농어촌정비사업계획
을 내용으로 하고 읍․면은 이 계획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을 실시
◦ 국토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평․수직적으로 연계 및 반영
<그림 2> 농촌공간계획체계의 정비
계획공간 국토계획 농촌계획 계획성격
전  국 국토종합계획 연계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도 도종합계획 연계 농어촌정비기본계획  <공간계획>
시ㆍ군 시ㆍ군종합계획 반영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농어촌정비계획
∙농지 용도구분
∙농어촌정비사업
읍ㆍ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용수개발사업
∙마을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
  정비사업 <사업계획>
         주 :＊는 농어촌생산기반정비계획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통합
(2) 농지용도구분의 개편
◦ 농업적․비농업적 이용을 포괄하여 농촌토지이용을 종합적 관리하도록 용도구분을 개편
- 농지전용을 집단적으로 유도하고 종합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획체계 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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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용
- 소규모 전용을 집단화하고 농지의 다원적 기능을 수용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용도구분
이 바람직
◦ 이들 용도구분을 각 시․군이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정토록 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
◦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구․농업보호지구로, 생산관리지역은 취락지구․농어촌산업지
구․농어촌휴양지구․유보지구로, 생산녹지지역은 유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유보지구는 이상의 용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재의 농지이용상태를 유지
하되, 장래 필요한 경우 다른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유보적 성격 부여
<그림 3> 농지에 대한 용도구분의 개편(예시)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농지의 용도구분>     <개별법상 사업구역>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유보지구
농업진흥지구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지구
농림지역 보 전 임 지
기       타 취락지구 마을정비구역(농어촌정비법)
농어촌산업지구
농공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농어촌휴양지구 농어촌휴양단지(농어촌정비법)
생산관리지역 유보지구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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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내 농지(생산녹지지역)는 채소․원예 등 근교농업으로 특화하는 외에, 주말․체
험농장 등으로의 활용을 유도하여 도시환경․경관을 보호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일
부는 장래 도시용지에 충당
(3) 농지용도구분에 대한 행위제한의 설정
◦ 일차적으로 농지용도구분별로 행위제한을 설정․적용하여 새로 정비되는 계획 및 보전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
- 현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농업진흥지역 안은 물론, 그 밖의 농지용도구분에 대해서
도 행위제한을 신설
◦ 행위제한 방식은 허용행위 열거방식을 채택, 허용행위 범위는 누적식으로 설정, 허용행
위 유형은 기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원용
- 현재 일부 적용하고 있는 면적규제방식을 용도규제방식으로 전환
- 농촌지역에 특유한 농촌관련시설을 건축물 종류에 추가․보완
◦ 농업진흥구역 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허용행위를 확대
- 농산물판매시설, 농업인단체의 공동편의시설 등을 허용
◦ 농업보호구역 안은 농업환경보호에 충실하게 환경오염 발생정도를 감안하여 행위제한을 
조정
- 농업진흥구역내 허용행위 외에 농촌휴양시설 등 오염발생이 경미한 시설은 허용하나, 
농업진흥구역내 허용행위 중에서도 목욕탕․축산업시설 등은 제한
◦ 농지용도구분별 행위제한을 통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차적으로 전용규제를 적용
-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농지전용시에는 전용허가를 받도록 함
(4) 농지전용제도의 개편
◦ 농지전용의 허가기준을 농지용도구분의 성격에 따라 각각 구체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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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구․농업보호지구는 우량농지 보전 및 농업환경 보호 위주로 허가기준을 
설정
- 그밖의 용도구분에서는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경관․향토문화적 가치 훼손 여부 등
을 검토
- 농지법령상의 허가기준 외에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
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제의 허가기준은 입지․환경․기술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5) 농업진흥지역의 조정
◦ 농업진흥구역을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 중심으로 조정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해
제되는 농지 및 농업진흥구역 밖의 우량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
- 생산기반정비 등의 농지실태조사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과 연계 실시함으로써 농업
진흥지역과 농림지역의 정합성을 제고
◦ 농업보호구역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저수지․농수로 등 농업부대시설 위주로 조정
- 2002년 현재 173천ha(15.1%)에서 상당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되는 우량농지는 소득보전조치 등 집중지원으로 농지소유자의 반
발 해소
- 소요재원의 일부는 농지전용으로 인한 전용이익의 환수를 통해 조달
(6) 농지조성비제도의 기능전환
◦ 농지조성비제도를 농지개발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대체농지 조성에서 전용이익 환수로 기
능 전환
- 농지조성원가를 기초한 정액식 부과방식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정률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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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도 농지조성비제도를 전용이익 환수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2.2%로 다수
◦ 전용이익 환수를 통해 농지전용이익을 얻는 자와 농지규제손실을 입는 자 간의 형평성 
도모
- 규제가 해제․완화되지 않는 농지소유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
◦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기여
- 부담금 수입을 영농규모화사업 또는 농업진흥지구 등 우량농지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활용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부담금을 감면하여 농민반발을 방지하고 농촌활력 증진을 
도모
- 경작기간, 보유기간 등 비농업인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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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 1999년 9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발전적으로 
대체하면서 한국 복지정책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
- 이 법의 도입배경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의 실업과 빈곤확산이 절박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최저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였던 데
서 찾을 수 있으며(최숙희, 2000),
-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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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시혜적 차원의 개념이었던 생활보호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면
서(한국도시연구소, 2000)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을 제도화함
- 최저생계비를 넘어서 빈곤탈출을 가능케 하는 자활사업을 제도화시킴
2) 수급권자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서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임
- 2002년까지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 2003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을 도입하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구분됨
◦ 수급자 선정기준(<그림 1> 참조)
- 우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함
- 이 때,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매 5년마다 새로이 계측됨
- 단, 비계측연도에는 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생활실태 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급여액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결정되며, 소
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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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
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함. 이러한 부
양의무자 기준은 기존의 생활보호법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
우 국가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부양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1>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부터)
 - 소득평가액기준  ·····> 소득평가액  ─┐　
 　│　
 　│····>
 　│　
 　│　
 ─┘　
① 소득인정액
   기준 -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
   (주택, 농지, 승용차)
 ─┐　
 　│　
 　│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기준  ·····················································> ② 부양의무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조사․선정․급여․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특례수급
- 특례수급이란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에게도 기초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다양한 개별 사례를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
- 특례수급의 종류에는 수급권자 재산기준 특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의료급여
의 특례, 교육급여의 특례, 자활급여의 특례, 기타 타 법률 등에 의한 급여대상자(북
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및 사할린 동포)에 대한 특례가 있음
3) 급여의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장제․해산․자
활급여 등 모두 7가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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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급여(주거급여 중 유지수선 지원은 현물지급)로 의
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주거급여는 시설수급자 
제외)되며, 나머지 급여는 각 해당사항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됨(보건복지부, 2003)
◦ 특히 주거급여는 기존에 생계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분리, 신설한 것임
 
2. 주거급여제도의 현황 
1) 주거급여제도 도입의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를 교육, 의료와 같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분야로 인정하고 있음
- 종래의 생활보호법에서와 같이 생계급여에 주거비를 포함하되 지원대상 및 급여액을 
확대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가 주거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을 마련할 
수도 있으나, 
- 이는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비 계상을 전제로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더라도 수급자가 주거소비를 줄이고 비주거부문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여기에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신설한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주거생
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장치로 빈곤가구가 주거수준의 향상을 꾀하는데 도
움을 줄 것임
◦ 이제까지 주거문제가 복지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주택정책에서도 주거측
면의 빈곤을 해소하려는 복지적 관점에서의 실천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서 주거급여가 분리되어 신설된 것은 따라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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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제도의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1)
- 주거급여는 주거현금급여와 주거현물급여로 구분되는데, 주거현물급여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주거급여액 중 30%를 지급
◦ 주거급여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보충급여의 원리(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급여기준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의하여 최저주거비를 보장하는 것임
- 이러한 최저주거비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통하여 보장
<표 1> 2003년도 최저주거비 보장 현황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급여
37,020
(53.6%)
82,308
(72.0%)
116,224
(73.9%)
156,766
(79.3%)
170,860
(76.0%)
199,733
(78.7%)
 주거급여 32,000(46.4%)
32,000
(28.0%)
41,000
(26.1%)
41,000
(20.7%)
54,000
(24.0%)
54,000
(21.3%)
최저주거비(계) 69,020 114,308 157,224 197,766 224,860 253,733
  주: ( )안은 최저주거비 대비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p.112.
  
(1) 임차료지원
◦ 임차료지원은 월세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함)을 대여하는 것
으로 함
◦ 월세임차료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
주하는 수급자(이 때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제외됨)에게 지급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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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월세임차료지원의 크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
위 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50%를 지급
- 여기에서 월세임차료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최저
생계비중 주거비 비중, 수급자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정함2) 
-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전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소득환산율3)을 곱한 금액,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보
증금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 그리고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는 가구규모별로 소요되
는 최저주거비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2003년 현재 
가구규모별 주거현금급여는 가구당 32,000원～54,000원 정도임
◦ 수급자는 월세임차료를 지원받는 대신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함)을 신청 가능
- 전세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들 보장기관은 신청에 따라 전세자금의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수급자에게 통
지하여야 함  
- 전세자금 대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여조건, 기타 전세자금의 대여에 관한 것은 매
년 수립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에 따름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의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지자체의 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며, 호당 융자한도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율은 연리 3.0%, 융자기간
은 2년 이내 일시상환(전세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임(건설교통부, 2003)
2)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내에 복지통합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2002년 현재 7,200명)이 수급권자에 관한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있음(보건
복지부 생활보호과) 
3)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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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수선지원
◦ 자가가구인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유지수선
을 지원
-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매 3월 단위), 수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 등
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되, 점검․수선 등의 서비스는 자활후견기관, 자활공
동체 등에 위탁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한 유형(집수리도우미사업)으로 유도
◦ 자가가구의 경우 가구규모별 주거급여액 중 30%는 주거현물급여로 나머지 70%는 주거
현금급여로 지원
- 3년에 1회 기준으로 수선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가구당 3년에 1회 이
상 현물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 수선비 소요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부담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가옥
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활용(보건복지부, 2003)
   
 
3.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
◦ 현행의 주거급여체계는 가구가 기본적으로 향유하여야 할 최저주거기준을 감안한 최저
주거비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 주거급여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급하는 주된 목적은 수급자의 주거수준을 일정수
준까지 향상시키고 과도한 주거비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을 것임
- 월세임차료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정 범위한도에서 실질지불 월임차료 중 50%
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월세임차료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의 주거실태, 최저생계비중 주거비 비중, 수급자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인프라의 구축
미비로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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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의 주거급여는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되기는 하나 주로 가처분소득 형태의 현금지
원방식이고, 지원액수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최저주거비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
으로 가구당 32,000원～54,000원에 해당하는 충분치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지원
- 따라서 현재의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
지 못함
◦ 현행 주거급여의 지급방식은 급여대상자의 주거수준의 향상 및 주거비지불능력제고 등
에 실효성 있는 방식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음
- 현재 임차인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구규모별로 일정액수의 주거현금급여를, 자가에 
거주하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구규모별 주거급여액의 70%는 주거현금급여로, 30%
는 주거현물급여로 지급받고 있음
- 주거현금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월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
식을 취하고 있어 해당 수급자가 주거현급급여액을 주거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사용
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음
-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현물급여의 경우 주택유형, 주택상태 혹은 지역적 특성
과는 무관하게 가구규모별 주거급여액의 30%만을 일률적으로 할당하고 있음. 따라서 
주거현물급여를 통해 가능한 수선공사가 도배․장판 혹은 보일러교체 등으로 한정되
어 있어 자가인 수급자의 주거수준의 향상효과가 미미한 수준임(홍인옥, 2004)
◦ 현재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저주거비 또한 1999년의 계측치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2000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별․가구특성
별․점유형태별․주택유형별 차이를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1988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한 최저생계비계측연구에 따르면 최저주거비는 도시지
역과 농촌지역에 따라 달리 계측되었음. 이 때 대표적인 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을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각각 전세와 아파트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각각 자가와 단독주택
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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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저주거비에는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거비용
(자기자본비용+융자금월상환액+월이자비용) 이외에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관리비 
및 이사비용이,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추가로 포함됨
◦ 주거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시 수급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및 
주거비부담 현황조차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보장기관4)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
를 실시하여야 함
- 이 조사내용에는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
자의 소득․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
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가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수급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비부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조사되고 
있지 않음
◦ 현행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음. 따라서 수급
권자와 생활수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
고 있음
- 현행 주거급여체계는 수급권자에게 최저주거비 전체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된 주
거급여로서 지급하고 있지 않고, 가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명목상의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의 최저주거비는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 비록 명목상의 주거급여는 최저주거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
급권자의 경우 주거 및 비주거 부문의 최저생계비는 모두 보전되고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음. 물론 이 때의 최저주거비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을 구
체적으로 반영한 최저주거비는 아님 
4)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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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일정액수의 주거급여도 또 생계급여에 포함된 최저
주거비도 보전받지 못함
4. 주거급여제도의 개선방안
◦ 향후 주거급여의 지급은 우선 현행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한정하더라
도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면서 가구특성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최저주거비를 모두 
포괄한 독립된 영역으로 구축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생계 
및 주거급여수준은 이러한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간의 차이를 보충해주는 수준에
서 결정됨
- 현행 주거급여체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게 최저
주거비 전체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된 주거급여로서 지급하고 있지 않고, 가구규
모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명목상의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의 최저주거비
는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단기적으로는 주거급여의 지급은 현행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
급권자에 한정하더라도 정부에 의해 고시된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면서 가구특성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최저주거비를 모두 포괄한 독립된 영역으로 구축하여 지급함
으로써, 수혜가구의 실질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거비보조제도가 정책대상가구의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가구의 주거수요행태에 따라 주거비보조의 지급방식을 달리해야 할 것임
 - 기존연구(김혜승, 2004)에 따르면 최빈층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수요에 대한 가격탄
력성은 상당히 높으나 소득탄력성은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최빈층 자가가구의 경우
에는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이는 최빈층 자가가구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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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득보조정책 혹은 가격보조정책  모두가 주거서비스수준의 향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한편, 최빈층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소득보조정책 보다는 가격
보조정책을 시행해야 주거서비스수준의 향상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임을 암시해 줌
- 따라서 최빈층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방식은 가처분소득형태의 일반적인 수당으
로 제공하는 것보다 주거비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용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 수혜대상의 주거수준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임차가구의 경
우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거현물급여를 확
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시 최근 정부가 고시한 최저주거기준
을 토대로 최저주거비를 계측해야 할 것이며, 최저주거비에는 지역별․가구특성별․점
유형태별․주택유형별 차이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급여의 결정 및 실시시 보장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조사내용에 소득 및 재산상태, 가구특성 등에 관한 기존의 조사내용 이외에도 수급자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주거실태와 관련된 항목 및 주거비 부담 정도
를 파악하기 위한 주거비지출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신청조사와 함께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주거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확인조사도 철저히 수행할 필요 있음
◦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에 있어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의 주거급여체계 하에서 현재보다 많은 저소득가구가 최저주거
기준을 누릴 수 있는 최저주거비를 보전받도록 수급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일정 수준
까지 확대함이 바람직함
- 2002년말 현재 주거급여 수혜가구는 총 691천 가구이며, 이는 2000년 현재 일반가구
수인 14,312천 가구의 약 5%에 불과
- 기존연구(김혜승, 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 및 비주거 부문 모두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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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준의 소비를 하기 위해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규모는 대체로 전체가구의 
약 6% 정도이며, 이들은 대부분 최빈계층으로 소득이 하위 10% 이하인 계층인 것으
로 나타났음
- 따라서 복지예산확보에 대한 정책의지가 있다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규모를 전
체가구의 10% 정도까지 확대하여 최저주거수준을 보장받는 주거급여 수혜대상을 늘
림이 바람직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주거정책의 목표가 있고, 이에 따라 
주거복지정책의 대상계층이 사회복지 급여대상이 아닌 자들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면 
현재의 주거급여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는 노력과 함께 이와는 별도
로 대상계층을 달리하면서 주거비지불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을 신
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최저생계비 수준을 차츰 높이면서 최저생계비를 보전받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지속적
으로 확대함으로써 최저주거수준을 보장받는 주거급여 수혜대상을 늘리는 방법도 고
려할 수 있겠으나, 재정상의 제약 등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급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따라서 현행의 주거급여체계를 유지․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
득층을 위한 별도의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을 검토함이 바람직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는 수급권자는 아니나 최저주거수준을 향유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적어도 소득
에 비해 과도한 부담없이 최저주거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보조를 지급
하거나,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거비부담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저소득층을 위해 일정부분의 주거비보조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사회복지 급여대상을 중심으로 한 현행의 주거급여 프로그램과 이러한 공
공부조대상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으로 구분되
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제안하는 이유는 기존연구(김혜승, 2004)의 
결과 최빈층의 경우 주거비보조는 주거측면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보다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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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주거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최저수준의 생계비 보전을 위한 복지정책적 관점에
서 제공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3. 6. 주택업무편람.
김혜승. 2004. 2. 주거비지불능력 개념에 기초한 주거비보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최숙희. 2000. 11. 「기초생활보장제의 도입과 그 영향」. CEO Information 제269호. 서
울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정리). 2000. 5/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도시와 빈곤」제44호.
홍인옥. 2004. 현물주거급여의 현황과 개선방안(미발표 자료).
제4부
국토환경․자원의 관리와 갈등의 합리적 조정
제1장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 | 이용우 연구위원 … 493
제2장 수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물기본법 제정방안 | 김광묵 선임연구위원 … 513
제3장 국토개발에서의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 김선희 연구위원 … 527
제1장­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  493
제1장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이용우 연구위원
1.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요 및 국제적 동향
3.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시범도입방안: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5. 제도 개선 방안
1.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1)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
◦ 각종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
측․분석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가 1980년에 처음 시행됨
- 그러나 개별사업 시행시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후처방적이어서 의사결정을 지
원하기보다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기능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계획 초기단계에 입지타당성, 
주변환경과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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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2000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
도를 법정 도입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며, 이들은 크게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대상과 관련 개별법에 의한 대상으로 구분됨
◦ 국토관련계획의 대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계획승인 전에 
관계부처 협의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은 해당 
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법에
서 구비서류, 절차, 방법을 정하고 있음
- 도시관리계획,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
계획, 특정지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등은 개별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하되, ‘환경정
책기본법’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추진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적용대상이 아님
2)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적용대상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임
- 행정계획은 개발사업과는 달리 계획내용을 물리적으로 가시화하기 어려우므로 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야 함(송영일 외, 2000)
-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중복의 소지가 많아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 개별법에 근거한 사전협의대상 국토관련계획의 경우, 평가항목과 방법이 명료하지 않아 
환경성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립빈도가 낮아 협의를 위한 지침이 환경부 내
부적으로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음
- 도시기본계획의 경우도 환경부는 협의업무편람에 의거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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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획의 어떤 내용을 환경성의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협의방법이 명
료하지 않음
◦ 평가방법론의 부재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 때문에 환경부의 환경성검토 협의의
견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용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음
- 계획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계획에 적용될 수 있는 교과서적인 형식적 의견을 제시
하거나, 환경성검토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판단되고 있음
-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에서도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나 평가표에 의하기보다는 개
인적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검토수준이나 협의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승인 직전의 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적된 환경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가 어려움
- 설령 검토과정에서 제시된 계획안의 수정을 수립권자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민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계획내용을 재작성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아 계획내용의 
근본적 재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함
- 환경성검토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국토관련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주변지역 환경영
향 예측 및 대안검토가 계획의 수준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는 당해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
업으로부터 발생되는 간접적이며 누적적인 영향을 평가하는데 한계
- 상위계획단계에서 수많은 대안의 검토과정을 거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을 선정해야 하나 대안의 검토과정이 없음
3)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획수립과정과 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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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이 모색되고 있음
- EU국가와 미국 등은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 초기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사전에 거시적이고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
입, 운영하고 있음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국토관련계획은 계획의 주요내용이 개발사
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책지향적이며 전략적인 계획으로서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하기
에 적합함
- 특히,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선계획 ­ 후개발체계 등 계
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이 강화됨에 따라 국토개발사업의 사전의사결정단계
인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환경성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짐
◦ 국토관련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에 대한 계획수립권자의 의지를 천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개발사업의 초기 의사단계인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사전예방적인 환
경보전을 강화하며, 국토개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음
- 계획 전반에 대하여 거시적이고 세부적인 환경성검토를 계획수립과정과 통합하여 수
행함으로써 국토관련계획의 친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요 및 국제적 동향
1)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념과 장점
◦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란 의사결정의 보다 상위
단계인 정책(Policy)․계획(Plan)․프로그램(Program)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 즉, 정책․계획․프로그램단계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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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의미함(한상욱, 2003)
- 전략환경평가는 개발사업의 상위단계인 정책․계획․프로그램의 수립시 경제 및 사
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달
성하게 하는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수단임
◦ 전략환경평가의 장점은 우선 개발사업의 초기 의사결정단계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하여 광범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게 하여 사전예방적 환경
보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음(Fischer, 2002)
- 전략환경평가에서는 다른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 간접영향, 상호작용에 의한 영
향, 광범위한 개발에 의한 영향, 누적영향 등 환경영향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고려
할 수 있음
- 전략환경평가는 폭넓은 대안검토를 통해 각 단계에 합당한 대안을 선정함으로써 차하
위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단계적 의사결정
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 전략환경평가는 계획과정과 병행하여 수행되므로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정
책․계획․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수립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높여주고 체계화시켜줌
- 전략환경평가에서는 계획초기단계부터 대중, 비정부기구 및 관련기관들의 참여를 통
해 계획수립 및 집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2)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국제적 동향
◦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념은 1970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비롯됨
- 전략환경평가제도는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논의와 함께 1980년대 말부터 네덜란
드,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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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국가환경정책법에 의거하여 정책․계획․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 Quality : CEQ)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적용대상은 자원관리, 폐기물처리, 홍수관리, 황무지 및 수자원개발 등임
◦ 네덜란드의 전략환경평가제도는 환경보호법 규정에 의한 전략적 환경평가(SEIA)와 국
가환경정책계획에 근거한 환경테스트(E-Test)로 이원화되어 있음
- SEIA는 주로 폐기물관리, 전력생산, 토지개발 및 수자원공급과 같은 부문별, 공간별 
국가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해 수행하며, E-Test는 예산안처럼 단기간내 심의가 필요
하거나 비밀보장이 필요한 사안이나 법령안 등 SEIA로서는 해결이 곤란한 안건의 심
의에 적용되며 평가절차도 SEIA에 비해 간편함
◦ 영국은 법제화된 제도 대신에 지침을 통해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를 시행
- ‘정책평가와 환경’(Policy Appraisal and the Environment)(DoE, 1991)이라는 지침
서 발간과 함께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가 시작되었음
- 이후 중앙정부는 ‘국토 및 지역개발의 부문별 지침’(Planning Policy Guidance)과 
‘지역개발지침’(Regional Planning Guidance)에서 환경평가에 대한 주요 지침을 제
시하였음
- 2000년에는 ‘RPG의 지속가능성평가를 위한 모범적 실천지침’(Good Practice Guide 
on Sustainability Appraisal of Regional Planning Guidance)을 발행 
- 영국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대상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정부의 정책․계
획․프로그램이며, 부문계획으로는 농업, 공업, 에너지, 교통, 통신, 주택정책, 홍수
대비, 해안방어전략, 강수량관리계획, 지역토지계획 등임
◦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국가의 경우, 2001년 EU의 ‘특정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영향평
가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지침’(Directive 2001/42)에 의해 2004년부터 전략환경
평가제도의 도입이 예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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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법적
근거
․우리의 경우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
․외국은 법률, 행정명령, 지침 등 다양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
적용대상
․정책, 계획, 프로그램: 토지이용, 교통, 에
너지 및 전력, 농업, 수자원개발, 폐기물관
리, 재해관리 등
․프로젝트 수준의 개발사업은 제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혼
합 형태
시행시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수립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므로 반복적 환류 가능
․계획의 확정전, 사업의 승인 전이므로 환류
과정 거의 없음
- 유럽연합은 회원국 의사결정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정책을 제외한 계획과 프로그
램에 대해서만 도입을 결정
◦ 해외 전략환경평가제도가 시사하는 바는 우선 국제적으로 제도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제도형태는 국가여건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
-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시행근거도 법률, 정부규정이나 행정명령, 지침 등으로 다양하
며, 명칭도 프로그램환경영향평가, 환경성평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환경검증 등으
로 상이함
- 따라서, 우리나라에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
여 법적 근거나 명칭, 적용대상 등을 정하여야 할 것임
3)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비교
◦ 외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우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비교
하면,
- 적용대상이 정책․계획․프로그램에 한정된다는 점
- 계획수립과정과 병행하여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대안이 비교된다는 점
- 주민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표 1> 전략환경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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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참여 ․가능 ․제도적 장치 없음
평가내용
․제안된 PPP에 적합한 환경보전 목표와 방안 
제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 저감방안 위주
여서 환경영향평가와 큰 차이가 없음
․행정계획의 경우 승인직전의 계획안에 대
한 환경성검토 위주(편람 등에 근거)
․대안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음
평가벙위 ․거시적 검토와 세부적 검토 ․미시적 검토
평가방법 ․정성적 평가 위주 ․정량적 평가 위주(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기준 ․지구적, 지역적, 국지적 환경관련 항목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중심
작성주체 ․해당 정책․계획․프로그램의 수립 기관 ․해당 계획․개발사업의 승인, 수립기관
평가기관 ․환경담당부처나 기관(환경부, 환경기관, 지방행정관서 등)
3.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1) 국내 동향
◦ 정책적 성격의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
- 그러나 국제기구나 주요국가가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하는 추세이므로 행정계획과 개
발사업에 공히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가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음
◦ 참여정부에서도 12대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의 세부과제로 전략환경평가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음
- 환경부는 현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체계화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 즉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전략환경평가의 보고서 작성주체는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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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계획수립주체이므로 해당부처별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도입의 원칙
◦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자발적 시행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취지 중의 하나는 계획수립과정과 병행하여 환경성을 검토, 고
려함으로써 계획수립과 환경평가를 통합함에 있으므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평가보고서의 작성주체는 계획수립권자임
- 다양한 국토관련계획에 대하여 일일이 환경부에서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
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지 못함
- 따라서,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획수립권자 또는 승
인권자가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하여 계획수립권자가 자발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 강
조될 수 있음
◦ 합목적적 평가
- 국토관련계획은 계획마다 주요 계획내용 및 상세도, 계획권역의 공간적 범위, 계획내
용과 관련한 주요 환경이슈, 대안의 범주 등이 상이함
- 따라서, 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 평가를 위해서는 계획별로 계획의 특성을 충
분히 반영한 평가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시범적 적용과 단계적 도입
- 정책, 계획, 프로그램 중에서 법정계획만을 대상으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함
- 국토관련계획 중에서 시범적 도입대상계획을 선정하여 사례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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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문제점을 파악, 보완한 후에 점차적으로 적용지역과 도입대상계획을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이 전략환경평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요구됨
3) 시범적용대상 선정기준 및 단계적 도입방안
◦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계획의 정책적 성격, 
계획내용이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계획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계획수립빈도가 고려될 수 있음
- 시범적용대상은 계획의 목표나 내용이 세부적인 개발사업보다는 거시적인 방향과 전
략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성격이 강하고, 인구지표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며, 계획수립빈도가 높은 계획이 
적합함
◦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합법률’에 따라 시뿐만 아니라 모든 군에서도 
수립하여야 하므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1단계로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함
- 2단계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도입하고, 3단계에서는 국토 및 도
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
적으로 강하지 않고 광역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에 적용함
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시범도입방안: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 전술한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을 종합하면 계획수립 및 승
인주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되, 합목적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며, 
시범적 도입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시범적용대상으로 하여 전략환경평가모형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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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전략환경평가모형의 개발
◦ 일반적으로 전략환경평가 과정은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나,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
기 때문에 도입시 필요한 평가과정과 각 과정마다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모형을 개발하여야 함
- 전략환경평가는 적용대상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개발사업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
하므로 평가내용이나 방법 등이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함
<그림 1>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모형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전략환경평가 과정 과정별 고려사항
가. 계획목표와 전략 설정 ↔ 1. 평가계획 수립 ․평가목적 설정
↓ ↓
나. 계획의 주요내용 작성
․주요 계획지표, 공간구조, 토
지이용구상 대안 제시
․기타 부문별 계획 수립
↔
2. 평가항목 설정(scoping)
․계획의 대안 확인
․평가할 계획의 주요내용과 환경항목
(또는 기준)의 설정
․평가항목 설정방
법(scoping위원
회 운영 등) 및 
구성방법
불확실성↑        ↓ ↓
다. 계획(안) 수정, 보완
․바람직한 대안의 선택
․계획내용의 통합적 평가
↔
3. 계획의 환경성 평가
․대안의 비교
․계획내용의 친환경성 평가
․환경정책 및 기준과 부합성 검토
․평가방법
불확실성↑        ↓ ↓
라. 계획(안) 작성
․자연생태계 훼손과 환경오염저
감대책 및 수단 반영
↔
4.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의 종합 및 저감방안 제시
․보고서 형식
․보고서 작성주체
↓ ↓
마. 계획(안) 승인 ↔ 5. 평가보고서 검토 및 협의 ․보고서검토주체
↓ ↓
바. 계획의 집행 및 평가 ↔ 6.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계획의 성과와 환경적 영향 ․이행평가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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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과정은 계획수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함
- 평가계획 수립, 평가항목 설정, 환경성 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보고서 검토 및 
협의,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전략환경평가모형의 세부내용은 평가과정별 주요 고려사항인 평가항목, 평가방법, 보고
서 형식과 작성 및 검토주체 등을 여러 대안 중에서 계획특성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확정됨
2) 세부도입방안
(1)  평가항목 설정 및 구성방법
◦ 평가항목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환경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정책적 범위와 이들
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항목에 의해 결정됨
-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평가항목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위계획
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환경부의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환경성검토 협의
업무 편람’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환경항목은 자연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 환경특성이나 지구환경, 자연자원, 지역환경 
등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도출이 가능함
◦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방법은 계획내용과 환경항목간의 조합형태에 따라 매트릭스
(matrix)나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 등이 일반적임
- 영국의 구조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는 매트릭스기법에 의해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반
면에,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는 체크리스트기법에 의함
- 매트릭스기법이 체크리스기법에 비해 계획과정과 병행하여 반복 평가와 환류 및 계획
내용과 평가항목간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므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평가항목 구성에 있어서는 매트릭스기법의 적용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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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항목 설정을 위해서는 스코핑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설정을 위해서 범부처적인 스코핑위원회를 설치․운
영하여, 위원회에서 합의한 항목을 매트릭스형태로 작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
인 전략환경평가가 가능해짐
- 또한, 계획인구, 공간구조, 토지이용구상 등 도시기본계획의 주요이슈에 대해서 복수
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상호비교할 수 있어야 함
(2) 평가방법
◦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은 계획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포함하지 않으므
로 평가방법에 있어서 정량적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주로 적용됨(성현찬, 1997)
- 또한, 전략환경평가의 목적은 계획내용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부문별 계획들의 친
환경성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계획내용을 찾아내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정량적 평가를 고수할 필요가 없음
◦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영국의 구조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에서도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량화나 가중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환경성검토 매트릭스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정성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임
- 정성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근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 다만, 정성적 평가가 도시기본계획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평가하지 못하
고 도시의 미래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지표를 개발하여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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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국 구조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 사례: 매트릭스기법과 정성적 평가
기준
정책
지역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
경
관
과
전
원
지
역
농
촌
․
도
시
삶
의
질
문
화
유
산
대
중
접
근
성
․
전
원
공
간
건
축
물
의
질
대
기
질
수
질
광
물
․
화
석
연
료
토
지
․
토
양
야
생
동
물
서
식
지
폐
기
물
유
해
가
스
방
출
에
너
지
생
물
종
다
양
성
삼
림
․
조
림
농촌: 1. 자연자원 및 인공조형물의 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린벨트: 1. 새로운 도시개발의 입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업무: 1. 산업 및 사업개발의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 1. 신규주택의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심․소매․레저: 1. 소규모 상가의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레크리에이션: 1. 관광․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입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 1. 국가교통연계망의 구축 ∙ ∙ ∙ ∙ ∙ ∙ ∙ ∙ ∙ ∙ ∙ ∙ ∙ ∙ ∙
주: ✔✔ 중대한 긍정적 영향, ✔ 긍정적 영향, ∙ 중립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중대한 부정적 영향
출처: Cheshire County Council, 1996, Cheshire 2011 - Environmental Appraisal, Replacement Structure 
Plan, pp.13-26.
(3) 평가보고서 발간형식, 작성 및 검토주체
◦ 전략환경평가보고서의 발간형식으로는 독립된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도시기본계획
서에 별도의 장으로 포함하거나, 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음
-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보고서는 계획수립과 환경성평가를 병행한다는 
점, 독립된 보고서 발행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계획서에 
별도의 장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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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경우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과 작성은 계획수립주체가 담당하고, 검토
는 환경관련부처나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 영국, 네덜란드, 미국 모두 계획수립기관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평가보고서의 검토는 영국은 지방정부와 환경청, 네덜란드는 독립기관으로서 환경영
향평가위원회, 미국은 환경위원회와 환경보호청에서 각각 담당함
◦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보고서도 수립주체인 시 또는 군이 작성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것도 허용함
- 다만, 평가보고서가 보다 내실 있게 작성되도록 국토․도시계획분야 연구기관이나 위
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작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
람직함
◦ 작성된 평가보고서의 검토는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으로 하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환경분야 연구기관이나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주민참여를 제도화함
(4) 전략환경평가 시행시기
◦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계획수립과 병행함으로써 환경적 고려를 계획내용
에 반영하고, 이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계획수립과 병행한다고 하여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간 진행한 계획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피함
◦ 현재 일회적인 환경부 협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계획수립단계마다 환경
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구지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은 내용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들 
계획내용이 확정되기 직전에 환경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계획안이 작성되어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직전에도 전체적으로 환경성
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청회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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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과정에 시행된 환경성 검토결과와 공청회, 지방의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환경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함
3) 종합
◦ 이상에서 논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을 종합하여 환경부 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전략환경평가(안)의 비교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전략환경평가제도(안)
평가항목 설정 ․환경부 편람에 의거 ․스코핑위원회 운영을 통해 설정
평가항목 구성방법 ․체크리스트기법 ․매트릭스기법
평가방법 ․정성적 ․정성적 + 환경지표 활용
대안의 설정과 비교 ․대안 비교 없음 ․주요이슈에 대한 대안 제시와 비교
평가보고서 발간형식 ․보고서 없음 ․도시기본계획서에 별도의 장으로 포함시킴
평가보고서 작성주체 ․없음 ․계획수립권자나 대행업체
평가보고서 검토주체 ․환경부 ․환경부나 지방환경청
평가(또는 협의)시기 ․계획의 승인 직전
․계획수립과 병행하되,
․인구지표․공간구조․토지이용구상 확정 직전, 
공청회 직전, 승인신청 직전에는 명시적으로 평
가하여 평가보고서에 수록
․계획의 승인 신청시 종합평가서 작성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없음 ․계획수립권자가 5년 주기로 시행
주민참여 ․없음 ․스코핑위원회, 평가 및 검토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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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개선방안
<표 4>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단기적 방안
구분 단기 중장기
전략환경평가
제도의 도입
(국토관련계획)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제도 도입 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또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의 개정
제도 시행 지침 ․‘도시기본계획의 환경성평가보고서 작성지침’ 마련
․계획별 환경성 평가보고서 작성지침의 
마련
건교부내 지원체계 ․친환경국토관리위원회
․실무전담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위원회 운영
1)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전략환경평가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도시기본계획에 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이 포
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련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중단기적으로 바람
직함
◦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과 ‘환경정책기
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도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으로 나
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시행근거마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일
관되고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립을 저해함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
에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도입 근거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되, 세부시행은 계획수립관
련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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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기본계획의 환경성평가보고서 작성지침’의 마련
◦ 전략환경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의 환경성평가보고서 작성
지침’을 마련
- 작성지침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건설교통부)과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환
경성검토 협의업무 편람’(환경부)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항목과 평가
방법, 주민참여방법, 평가결과의 환류장치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작성지침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수립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수립 예정
인 시․군의 계획을 시범대상으로 평가하면서 지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3) 건설교통부 내 ‘친환경국토관리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목적은 국토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 환경성을 자체적
으로 검토하고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 추진함으로써 국토관리의 친환
경성을 제고함에 있음
◦ 위원회구성은 공무원 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이원화하여 기능적 보완을 도모함
- 공무원 위원은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등의 담당부
서와 계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토지이용, 교통 등의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함
- 외부 전문위원은 국토관련 연구기관 및 공사, 시민, 환경단체의 전문가로 구성
◦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 첫째, 국토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 환경성 검토
- 둘째,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추진을 위한 정책 개발
- 셋째,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실천적 수단의 강구를 위한 실무전담팀 운영 등
◦ 실무전담팀의 주요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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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국토기본법’에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
경평가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신규 도입시 발생하는 운영상 문제점
의 인지와 해결
- 둘째, ‘도시기본계획의 환경성평가보고서 작성 지침’을 포함하여 계획마다 필요한 지
침의 마련
- 셋째, ‘스코핑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국토관련계획의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평
가항목의 설정과 평가방법의 개발
- 넷째, 환경지표를 이용한 전략환경평가가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지표의 설정
- 다섯째, 환경평가업무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수시로 협의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체계적인 도입을 가능하게 하며, 관련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객
관성과 현실성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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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자원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수자원 관련 법령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분야별로 다원화되어 있고, 행정구역별로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 지표수와 지하수가 독립된 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상호연계가 부족
- 물관리업무를 중앙의 여러 부처1), 지방관리청, 공기업 등에서 분산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관련기관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고, 지역주민과 소비자 등의 참여는 상대
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1)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514  제4부­국토환경․자원의 관리와 갈등의 합리적 조정
◦ 수자원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의 정책이념이나 원칙에 대한 규정이 없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자원관리 곤란
- 국가차원의 수자원 관리목표와 기본원칙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추진의 일관성
과 효율성 부족
- 개별법의 목적이 각각 상이하며,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 재해관리, 수질 및 환경관리 
등 분야별 법령들의 상호연계성과 조정기능이 미흡
◦ 법규간의 중복성 발생
- 수자원 관련 계획의 중복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 수자원 사업의 중복 : 식수전용댐은 수도법으로도 건설이 가능하고, 댐법으로도 건설
이 가능
- 규제의 중복 : 하천법 71조의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와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 배출
금지
- 수리권 관련규정 :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 하천법상의 유수점용허가권 병존
◦ 관련법간의 연계 부족
- 지표수(하천법)와 지하수(지하수법)의 연계 부족으로 종합적 관리 곤란
- 수자원 관리주체간의 연계 부족 : 건설교통부는 다목적댐, 산업자원부는 발전용댐, 
농림부는 농업용수댐, 환경부는 식수전용댐을 각각 관리
◦ 관련규정의 미비
- 물이용 우선순위, 갈수시의 물 이용 규제, 물이용 효율화(수요관리, 절수 등)와 관련
된 규정이 미흡
- 수자원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한 규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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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행수자원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
관련법령 문제점
하천법
­ 현행 법령 중 수자원관리를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하천에 대한 치수관리가 중심
­ 하천에 대한 전국적, 장기적, 기본적인 계획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
고, 효율적인 수자원의 개발, 관리, 이용에 관한 조정, 관리기구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
­ 행정구역별 하천관리체계를 취하고 있어 하천이 다수의 행정구역을 
흐르는 경우 체계적 관리곤란
­ 수자원관련 기본이념, 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수자원관련 조사, 연구,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 미흡
소하천정비법 ­ 하천법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소하천을 법정하천의 정비 및 관리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관리하게 될 우려가 있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
­ 발전을 단일 목적으로 하는 댐의 건설 및 관리에는 이 법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지하수법
­ 지하수와 지표수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하수자원과 
지표수자원의 종합관리상 한계가 있음
­ 특히,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이용(conjunctive use)를 위한 수자
원 관리에 문제점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해대책에 있어 하천법과의 연계성이 부족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 환경보전에 치중되어 수자원 개발과의 연계성이 부족
하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 오염물질 배출규제, 처리에 한정되어 수자원 개발과의 연계성이 
부족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 수자원개발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미흡
2) 법령체계 개편의 필요성
◦ 수자원 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
으나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보전,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과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
◦ 한정된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의 심화, 환경으로서의 수자원의 중요성 부각 등 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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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변화에 따라 수자원관리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의 수자원 관련법령체
계도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
◦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물순환의 건전성을 고려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라는 수자원의 
새로운 시대적 이념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의 철학과 기본이념, 원칙들을 정립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수자원 관리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체계의 수립이 시급
3) 법령 체계의 개선 방향
◦ 수자원 기본법의 제정
- 수자원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가진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
-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관련 법령들의 미연계성, 중복성 등을 개선
◦ 공수개념의 도입
- 수자원 이용의 고도화 및 수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수자원에 대
한 공수개념을 도입하거나 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 추세
- 민법, 하천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수리권 관련조항을 통합
◦ 수자원 관리체계의 개선
- 분산되어 있는 수자원 관리주체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 행정구역 위주로 되어있는 관리체계를 유역관리체제로 전환
◦ 수자원에 관한 조사의 법제화
- 전체 담수자원(하천, 지하수, 호소 등)의 순환과정에 대한 조사 및 이용가능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유역의 수문순환에 대한 조사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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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권 허가실태 및 물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여, 효율적인 물 배분을 위한 근거
자료로 이용
- 조사의 결과는 수자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수자원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수자원계획의 정비
- 수자원관련 계획들 간의 중복을 없애고 관련계획 간의 연계를 확보
- 기존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국가 수자원 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수자원 기본계획
을 중심으로 기존의 각 부처별,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자원 관련계획들을 체계화
◦ 물의 효율적 이용을 의무화
- 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강화
- 절수와 수요관리를 통한 물이용의 효율화를 국가와 국민의 법적의무로 천명2)
- 이상가뭄시, 갈수기, 평상기, 풍수기의 용도별․지역별 물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예: 영국의 갈수령)
◦ 국민의 물이용권 보장 및 국가, 지방정부의 물관리 의무 명시
- 최소한의 물이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
- 물관리에서 정부, 지방자체단체의 책무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함
2) 중국은 2002년 개정된 수법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수절약의 의무와 취수허가제도, 유상사
용제도를 성문화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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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자원 관리정책의 기본이념
1)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 환경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됨
- 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 물순환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물에 관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패러다임은 물부족, 보전, 물순환에 관한 의식이라 할 
수 있음
- 수자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물순환, 통합관리 하천유역, 참여, 
지속가능성,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등임
◦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러 나라의 수자원법제와 정책들에 반영됨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998년 수법의 전문, 브라질의 1997년 국가수자원법, 프랑스의 
1992년 수법, 독일의 1996년의 연방 수자원 관리법, 중국의 2002년 수법 등
2)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의 기본이념
◦ 최근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물관리정책의 이념과 원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다양한 물관리 목표와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원칙들은 체계없이 나열되어 상반된 원칙들이 동시에 제시되기도 하고, 원칙 
적용의 우선순위에 혼선이 제기되기도 함
◦ 따라서, 수자원에 대한 인식, 물관리의 목적, 관리원칙 및 정책 등을 좀 더 체계화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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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기본법의 성격과 내용
◦ 물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음
- 수자원과 관련된 규범들을 집대성한 종합법전으로 만드는 방법
- 수자원 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형태
- 총괄규범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관한 내용을 별개로 제정하는 절충적 형태
◦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하고 기존의 물관련법령의 개편을 수반하지 않으
면서, 시급한 부분들로 기본법을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별 법령들을 개편하여 기본
법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기본법의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음
- 국가의 물관리 정책의 이념과 철학, 기본원칙의 제시
- 물관리 정책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한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설치
- 유역중심의 물관리로의 정책전환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 물관리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
하는 물관리 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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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바람직한 수자원기본법의 구성체계
대분류 주요 내용 비  고
전 문 ∙법제정의 취지
총 칙
∙목적
∙물관리의 기본이념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의무
수자원 기본계획 ∙수자원 기본계획
∙유역별 계획 및 수자원 분야별 계획
­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통합
물관리기구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
∙물이용의 기본원칙
∙물이용의 허가, 물의 배분
∙수자원 개발과 수자원 시설의 관리
∙수자원 사업의 규제
수자원의 보전
∙물의 양적․질적 보전
∙물이용자, 물사업자, 국가의 의무
∙오염물의 배출에 관한 사항
물재해의 방지 ∙홍수 및 가뭄 대책
물분쟁의 조정 ∙물분쟁 조정 절차
∙물분쟁 조정기구
재원의 확보 및 조달 ∙수도요금
∙수자원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건전한 물문화의 창달 ∙건전한 물문화의 육성 및 지원 ­ 물의 날 등
조사와 연구
∙수자원 관련 정보의 조사와 유지
∙수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전문연구기관의 설치와 운영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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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기본법 제정의 추진 방향
1) 법률의 제명에 관한 사항
◦ 물의 개발과 이용이 국가정책의 주요한 관심사였던 과거에는 주로 “수자원”이라는 표현
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자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중요한 생활환경의 구
성요소이며, 순환하는 생태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수자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물”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하는 추세
◦ 사실상, 물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상위법으로 기능하고, 물에 관한 
국가정책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할 것이므로 “기본법”이라는 표현이 바람직
◦ 물 관리에 대한 행정작용 외에, 물의 개발과 이용․보전 등에 관한 국가와 국민의 법적 
지위, 비용 부담 등의 다양한 관계를 규율하도록 할 것이므로 제한적 의미를 가지는 물
관리기본법 혹은 물정책기본법 등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포괄적 의미를 지니도록 “물
기본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2) 법의 적용 범위
◦ 물의 순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지하수와 지표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연안
의 수자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연안의 수자원은 내륙의 지표수와 대체 또는 보완관계에 있고, 수질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내륙수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
- 다만, 현재의 해수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상충되지 않도록 고려
3) 물에 대한 소유권 혹은 수리권에 관한 사항
◦ 국가관리의 물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는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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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
루어지기는 곤란
◦ 기존 수리권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차 허가수리권제도를 확대하는 방향
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기존의 유휴수리권을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하고, 갈수시 혹은 경합적인 물이용 
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야 함
◦ 효율적 물배분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수리권의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수리권에 대한 허가제와 합리적인 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유상사용제도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거래제도의 도입이 가능
- 수리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하여 거래하게 하는 것보다는 영국에서 검토 중인 취수면허
거래제도의 형태가 바람직
4) 물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
◦ 물관리의 기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이는 모든 물관리사업을 국가 혹은 중앙정부
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국가관리의 원칙은 물관리의 공공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음
- 물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
- 기본법에 물관리원칙으로 국가관리의 원칙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주체별 책무 항목에
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물관리에서 지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과 
행정단위가 아닌 유역단위의 물관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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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의 보전보다는 지역개발 위주의 행정을 중심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물관리에서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물관리 업
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곤란
- 기존의 법규정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물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집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단순한 위임집행의 역할이 아닌 물관리 주체로서의 그 책무
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유역단위의 통합관리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유역 물관리
의 중심적 주체이자, 국가가 위임한 물관리 업무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국가는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물관리분야에 한하여 관리하
고, 유역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물관리가 되도록 유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물관리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물관리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되, 공공부문이 담당하여야 할 부문과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민간이 담당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마련
-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이전에 효율적인 규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산하 공기업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던 사업들 중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민영화하거나 독립법인화하고 공적 기능은 중앙정부 혹은 유역차원의 
물관리 조직이 담당
5)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수리권에 대한 규정을 정비
- 수리권과 관련된 규정들이 개선되어 수리권이 체계화되고 물관리체계가 유역중심으
로 재편될 경우 기존의 물분쟁은 크게 감소될 전망
◦ 물분쟁 해결의 기본원칙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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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부족이 심화되고 물이용이 다양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추세가 선점권이나 연안권과 
같은 형태의 수리권 주장은 쇠퇴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배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
는 구체적인 지역의 특성과 물수요 등을 감안하여 융통성있게 조정해야할 필요가 높
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하천관리청, 조정기관, 법률 등에 의한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조정보다는 물이용 당
사자간의 자발적 협의에 의한 우선 해결원칙을 세우고, 하천관리자가 이를 적극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첨예하고 당사자간의 해결이 곤란할 때에 한하여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물분쟁 조정절차의 개발
-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절차의 개
발이 필요하며, 하천관리위원회 혹은 유역관리위원회나 물분쟁전문조정위원회에 강
력한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물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 유량정보, 관행수리권 및 허가수리권 현황, 실제 물이용 현황 등 물분쟁의 조정을 위
해 필요한 정보를 하천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물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
화하여야 함
◦ 갈수시, 비상시의 수리조정(물이용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도입
- 갈수시의 물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물이용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수자원 관련 계획의 개편 방향
◦ 수자원 관련 계획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수자원 관련법령체계 개선의 중요한 한 부분
◦ 수자원관련계획 개편시 지향해야 할 방향은 첫 번째가 전략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
획을 구분하는 것이고, 다음이 유역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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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계획은 수자원 여건과 현황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실행계획은 각 부처 혹은 관리주체가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임
- 전략계획의 수립에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체단체,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
행계획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수립
◦ 전국수자원기본계획과 유역수자원 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국수자원기본계획은 기존의 수자원 관련 계획들의 상위계획으로 기능하여야 하며, 
기존의 하천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개발․공급, 치수 등에 관한 하
위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함
- 유역수자원종합계획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유역의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체계를 고려할 때 현단계
에서는 유역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7) 비용부담 및 재원조달, 물가격 등에 관한 법제개편의 방향
◦ 비용부담의 주체 측면에서 볼 때, 모든 물관리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일률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상업적 운영이 가능한 수도사업의 경우, 관리주체가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하천관리 및 치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
하여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없음
- 비용부담의 원칙 간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상류지역의 오염방지
들을 위해 징수되는 하류지역 주민의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되
고 있으나 오염자부담원칙에는 어긋남
◦ 물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프랑스에서 설정하고 있는 원칙처럼 물에 관한 재원은 
물에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에 이를 적용하기는 곤란
- 치수사업, 국가가 책임져야할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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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혜자가 분명한 사업(하천의 점용, 용수의 취수 등)이
나 수환경의 훼손과 오염 등에 대해서는 수혜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
도록 하여야 함
◦ 비용부담에 대한 법제 개편은 우선 물이용에 대한 유상사용제도를 정착시킨 후, 점차 
물관리에 관한 비용이 수혜자로부터 충당될 수 있도록 하천사용료, 물값 등을 현실화하
고 민간자본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국가가 대부분의 물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
하며, 하천점용료 등에서 충당해야 함
- 하천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 다양화되어 있는 부담금을 취수부담금과 같은 단일화된 
요금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함(프랑스의 경우, 수도요금에 유역재정청의 하천
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부담금을 포함시키고 있음)
◦ 현재, 수자원 관련법들에서 물에 관한 비용과 재원조달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단
계에서 물기본법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관련규정들을 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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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에서의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김선희 연구위원
1.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갈등 실태와 문제점
2. 주요 국가의 사회합의형성시스템 비교(도로사업을 중심으로)
3.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4. 주요 추진전략
1.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갈등 실태와 문제점
1)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갈등 실태
◦ 참여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시비가 다시 불거지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해단체와 지역주민간 갈등과 대립이 증폭․확대됨
◦ 최근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원인은 다음 3가지로 분류됨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대립: 새만금 사업, 경인운하 사업 등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업계획내용에 관한 대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
고속철도 사업 등
- 사업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반발: 부안원전수거물관리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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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갈등 현황
구   분 갈등원인 주요 추진경위
경인운하사업 ․경제적 타당성 낮음
․한강하구생태계훼손
․2002 : 타당성조사 재평가
․2003. 2 : 인수위 검토, 취소번복 소동
․2003. 9 : 감사원 취소결정
새만금 사업
․농경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결여
․수질오염
․갯벌훼손
․1999～2001.4 : 환경영향 재평가
․2001. 5 : 순차개발안 확정
․2001.8 :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구성운영
․2002. 12 : 신토지이용구상 필요성 제기
․2003. 5 : 공사중지명령(서울행정법원)
․2004. 1 : 공자재개명령(서울고법)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사업
․국립공원(사패산)관통
․사찰수행권 훼손
․2001. 7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01. 11 :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 제출
․2003. 2 : 인수위 검토, 노선조사위원회 재
구성
․2003. 4 :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운영
․2003. 12 : 공론조사 실시계획(취소)
․2003. 12 : 정부-불교계 합이로 공사재개
경부고속철도사업
․천성산 관통에 따른 
고원습지 훼손
․동식물(도롱뇽) 파괴
․2003.2 : 인수위 검토
․2003. : 공사중지 가처분 도롱뇽 소송중
․2003. 12 : 공사추진 결정 
부안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입지
․의견수렴절차 무시
․위해성․안전성 불신
․2003. 2 : 4개 후보지 선정발표
․2003. 7 : 군산 유치 포기, 부안 유치신청
․2003. 7 : 위도 최종입지발표
․2003. 7～12 : 부안주민 시위, 등교 거부
․2004. 2.14 : 주민투표실시(군민 자체추진)
 주 : 추진 경위는 참여정부 전후의 주요 경위를 중심으로 정리
자료: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재정리
◦ 갈등은 변화의 촉매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근자에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국책사업 
표류현상과 사회갈등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들 국책사업은 타당성조사로부터 20년 이상 추진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이
후에도 환경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 ­ 공사중단 ­ 재재검토 등으로 표류되고 있는 실정  
- 로비슨 등은 갈등의 정도(level of conflict)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사회나 조직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고 주장(Robbin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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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갈등의 원인과 배경
(1) 사회․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가 약화되고, 지방화․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의 추진력이 분산․저하
- SOC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호, 비선호 의사가 분명해지면서, 국책사업 추진
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적 역할분담과 의견수렴 절차 개선 시급
※ 선호시설: 도로, 고속철 역사, 공항․항만 등
※ 혐오시설: 댐,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등
◦ 개발연대에서 사회가치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경․문화연대로 변화되면서 개발목표의 
다변화가 급속히 확대
- 리우회의 이후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 보편적 가치로 강조되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강화
-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파괴 논란이 가열
※ 국민의 58.2%가 국토개발사업은 환경파괴적이라고 평가(국토연구원, 1998)
- 종교․환경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온누리 생명체보호’라고 하는 생명․평화윤리가 확
대되면서 국책사업 추진에 새로운 이해관계자로 급부상 
◦ IMF 이후 건설경제의 침체와 세계화의 가속화 등으로 SOC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합
리성․환경성․통합성이 강조
- 이제까지 국가 경제개발과 기간망 확충이라고 하는 거시적 목표하에 “시설량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니 필요하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와 이해가 있었음
- 사업추진주체나 전문가들 역시 사업의 경제성․기술성 중심의  효율적 추진에 관심이 
높았고, 사업의 타당성, 추진절차의 정당성 등에 고려가 미흡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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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결정과정의 합리성 결여
◦ 사업결정과정의 투명성․합리성․통합성의 결여
- ‘국책사업=공약사업화’ 하는 경향이 높아 <정치역>,<정치도로>, <정치공항> 등이 빈
번히 발생
- 사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타당성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이 저하
※ 경부고속도로는 가장 성공한 국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삼성경제연구소, 1997)
사실은 사업성이 낮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로 무리하게 추진하여 성공한 결과가 되어, 이후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타당성조사가 경제성과 기술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토․지역계획과의 연계 및 
환경성 고려 미흡
- 단일사업 중심으로 수요를 과도하게 조작․예측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합리화하는 관
행이 고착되면서 예산의 낭비와 중복현상 빈발
※ 청주공항: 계획 250만명/년 → 실적 37만명/년
※ 광양항: 계획 96만 TEU → 실적 4만 TEU
- 고속철 개통 등 경제․사회 및 국토공간개편 여건 등 국토․지역계획과의 연계성 고
려가 미흡하고, 사업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고려가 미흡함
◦ 주민참가 및 의견수렴절차 미비
- 사업추진 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계획이 확정된 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
향평가단계의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가 유일함
- 타당성 조사 등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부재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근거법률 55개 중 상위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것은 7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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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계획(기본계획～실시계획)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이 환경영향평가 단
계에서 실시되는 주민설명회에서는 환경성 등을 이유로 사업실시 자체에 대한 반대와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마찰이 발생하여, 도로
사업 및  댐건설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인 경우 시위 등 물리적인 사태로 악화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한탄강댐 등
<표 2> 우리나라 도로사업의 주민참여 절차
구 분 실시 설계의 주민 설명회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설명회
근거법  도로법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설명 방법
- 시장에 의해 동사무소에 게시 후 노선
설명회 실시
- 참석자 서명 및 의견 수렴
- 노선 위치 요약 자료 배포
- 중앙지와 지방 일간지에 공고한 후 
설명 개최
- 필요시 공청회 개최
- 공시, 공람
설명 내용
- 과업의 개요(배경․목적)
- 도로의 선형, 교통수요
- 노선의 종단면, 평면도
- 환경 현황의 조사
- 사업계획에 대한 대책
- 환경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도로사업의 
추진상태
- 실시설계(안)에 의한 구체적인 비교대
안 노선이 결정된 상태
- 실시설계(안)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이후
◦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은 아직 의사결정의 효력, 사업추진조직, 책임소재 여부, 사후평가 
등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
-「건설기술관리법」에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
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선언적인 규정은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장기
종합계획 또는 예산편성과의 연계, 단계별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미흡
- 정권교체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면 재검토 ­ 중지 ­ 연기 ­ 사업
계획 및 목표의 변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저하
※ 대표적인 예: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 건설사업, 경부고속철도 사업 등
- 부처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 및 보완시스템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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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개발논리와 보전논리의 대립 첨예화
◦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결하고 
있지 못한 실정
-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타당성조사의 경우, 환경성 검토 없이 이루어지게 
되며, 환경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짐
- 환경성 검토가 부실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이 결정되어, 추후 중요한 환경문제 발생시 
바로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되는 현상 발생
◦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객관성,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환경문제와 경제성 문제로 환경단체, 지역주민, 사업자와 대립․갈등하던 경인운하사
업은 결국 사업부처(건설교통부)에서 포기하는 사태 발생(’04.1.6)
-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권교체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재검토, 중지, 연기사태가 빈번히 발생
  ※ 경부고속철도(천성산 고산습지), 새만금간척사업, 한탄강댐 등
2. 주요 국가의 사회합의형성시스템 비교(도로사업을 중심으로)
1) 주요 국가의 합의형성절차 개요
◦ 환경의식 고양과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의 topdown적 계획결정프로
세스는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제도나 제도운용의 개혁을 시도함
- 제도개혁의 방향은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조정의 장을 계획결정단계로부터 계획의 
초기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고 합의형성과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나 프
로세스로 확보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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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형성 프로세스와 제도는 국가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히 ‘정보공개’‘국
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사업자 즉 계획결정주체가 정당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필
수 프로세스로 인식하고 있음
- 독일은 법정절차에 따라 3단계 프로세스와 행정재판을 운영
- 프랑스는 예비조사에 앞선 토론․공익선언과 국가계약이 규정
- 영국은 ‘공공의 이익’ 우선 원칙하에 시민협의와 공청회, 원탁회의 등을 운영
- 미국은 주 및 MPO(도시권계획기구)의 종합적․광역적인 교통계획 결정단계에서도 
주요한 의사결정단계에서 적극적인 PI(Public Involvement) 프로세스 도입․운영
- 일본은 도로계획시 구상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로 신행정시스템 운영
2) 독일: 3단계 프로세스와 행정재판
(1) 합의형성 프로세스의 특징과 제도 운영 실태
◦ 계획체계의 제도화
- 연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장거리도로계획은 수요계획(Bedarfplan, 기본계획단계), 노
선선정(Linienbestimmung, 시설계획단계), 계획확정(Planfeststellung, 계획결정 
단계)별로 합의형성 프로세스 절차가 법제상 명료하게 규정
※ 연방도로를 위시한 간선도로이상의 건설, 중대한 변경의 경우, 합의형성프로세스는 
연방장거리도로법 제 17조 계획확정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 72-78조에 근거함
- 각각의 단계에서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다음 단계에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번복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행정측면, 주민측면 모두 프로세스 자
체를 규정하는 제도체계이기 때문에 행정재판소에서의 소송대상도 프로세스의 타당
성에 한하고, 계획내용에 대하여는 시비를 물을 수 없음
◦ 합의형성 프로세스의 도입시기
- 실질적인 합의형성시기는 도로계획확정 프로세스의 최종단계인 계획확정절차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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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짐
- 제 1단계인 수요계획이 법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의형성 프로세
스 중에서 도로계획 자체에 대해 시비를 물을 수 없음
◦ 환경문제 중시
- 독일에서는 특히 환경문제를 중요시하여 도로계획결정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환경
성 평가를 실시하고 합의형성 프로세스 중에서도 초기단계부터 환경단체 등을 참가
시키고 있음
- 행정간(연방 ­ 주 ­ 지자체)에서의 의견의 대립이나 행정재판에서의 소송논점의 대부
분은 환경문제에 관계되는 것이 많음
※ 환경성 평가 및 계획대안의 조사․평가 불비, 자연보호 침해규정에 대한 하자, 소음
방지대책의 불충분, 각종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있어서의 하자 등 
- 환경완화대책을 요구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기초자치단체가 부
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연방정부와의 합의실패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확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도로계획을 동결시키는 사례도 있음
◦ 국토정비, 환경보전목표와의 정합성 확보
- 도로계획은 수요계획에서 노선선정절차, 계획확정절차 전과정에 걸쳐 국토정비상의 
목표, 환경정책상의 목표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프로세스를 지키는 원칙 준수
◦ 도로계획의 신속화
- 행정재판은 10년 전에는 3심제(판결에 10년 소요)였는데 2심제로 개정하여 운영해 오
다가 최근에는 1심제(판결에 1년 소요)로 간소화 하였고, 특히 긴급성을 요하는 구동
독 내의 도로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계획확정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계획신속법」제정․운영
- 「계획신속법」에서는 계획확정절차의 주민참가 등의 부분을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판소송의 간략화 등을 통해 도로건설의 신속성과 유연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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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형성 프로세스
◦ 독일의 도로계획 확정 프로세스 중에서 법률에 기초하여 정규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
지는 것은 계획확정절차 중의 청문절차임
◦ 계획확정관청(주의 도로건설국)은 작성한 계획자료를 주정부 등의 청문기관에 제출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획이 되도록 신청하면서 청문기관에 의한 공개→계획안의 공람
→이의신청 권한→청문절차 종료→계획확정결의→행정재판소에 의한 소송 등의 본
격적인 합의형성프로세스를 밟게 됨
- 청문기관에 제출하는 계획자료에는 소음방지, 도로․매설관 분단에 대한 조치, 다른 
도로와의 접속․이설, 자연생태계나 자연경관에 대한 침해에 대한 조정․대체조치 
등 막대한 자료가 포함됨
- 생태계 조사, 전문가 감정서, 가능한 대체노선, 환경영향평가서 등도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는데, 청문기관과 도로건설국은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대해 정규협의를 함
3) 프랑스: 시민협의와 공청회
(1) 프랑스의 합의형성 프로세스의 연대별 특징
◦ 시대변천에 따라 국가주도 프로세스→민주적 프로세스→현실적 프로세스로 개편
◦ 1950년대～1960년대 말: 국가주도의 프로세스와 민주화 요구
- 1950년대에는 국가가 SOC 계획 수립 및 협의․조정절차를 담당하고 경제성과 기술성 
중심으로 추진되고 신뢰기반 확보
- 1960년대말 도시사회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교통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합리성이 
비판을 받음
- 사회 각 단체의 다양한 요구 - 통근교통수단의 질 향상과 운임의 인하요구, 생활환경
의 질 문제, 교통공해 및 환경에 대한 관심 - 등이 증대하면서 이제까지의 비용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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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 중심의 결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면서 논쟁이 심화
◦ 1960년대말~1980년대 중반: 민주적 프로세스와 심각한 교통분쟁
- 계획의 합리성을 우선하는 프로세스에서 의사결정절차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
세스로 변화됨
-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기술적․경제적 최적화를 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
가, 정치적인 실시가능성의 평가,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출 등 협상과 
절충방법이 중요해졌기 때문
- 1970년대부터 절차를 민주화하려는 노력이 자연보전법(1976년), 자연보전및주민에대
한공개․공청에관한법률(1983년), 국내교통방침법(1983년) 제정을 통해 결실 맺음
- 민주적 절차가 제도화되어도 이익의 우열을 가리기가 복잡하고 어려웠고, 불안한 사
회경제 정세하에 합의형성은 더욱 어려워져, 지중해 TGV반대운동, 교통부문의 대규
모 노동쟁의, 고속도로 계획 동결(주로 파리지방) 등 빈발
- 계획결정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 범위도 비교적 균일하고 좁은 범위에서 사회운동가, 
환경보호단체의 회원 등 훨씬 큰 서클로 확대되고, 문제제기도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
에서 생활의 질과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확대됨 
◦ 1980년대 중반~현재: 현실적 프로세스와 비안코 통달
- 지방분권화와 시장주의의 확대 등으로 공공정책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면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 조정자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태발생
- 이 때문에 사업자는 제안하고자 하는 계획이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국
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국민의견조사 등이 
중시되어 의사결정의 합의형성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는 경향을 보임(비안코 통달 등)
(2) 도로계획결정 프로세스
◦ 전국도로기본계획 수립→공익절차→공익선언→공사실시 등으로 이루어짐
제3장­국토개발에서의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537
◦ 전국도로기본계획(SDRN)은 국가가 정하는 도로망기본계획으로 국가가 시․도의 신청
을 받아, 지방의회․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교통주택장관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고속도로 등 광역적인 도로망계획은 전국 TGV 및 고속도로계획의 일환으로 계획
- 1992년에 수립된 전국도로기본계획(계획기간: 20년～25년)은 현재 신국토법에 기초
하여 계획의 재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공익절차로는 사업자에 의한 계획초안의 입안과 민의조사 단계가 있음
- 계획초안의 입안은 1992년 비안코 통달 이후 설계계획에 앞서 예비조사 및 그 이전단
계에서 관계자에 의한 토의절차를 통일하고 시설설계에 관한 시방을 보다 투명화하
고 민주적인 절차로 하기 위한 체계
- 민의조사는 계획의 정식결정인 공익선언(DUP)를 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공청․협
의과정을 말함. 관할 행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조사위원회에 의해 각종설계의 대안
비교조사, 사회경제적 조사, 환경영향조사 등을 한 후 협의결과를 조사보고서에 정리
하여 국가에 제출함
◦ 공익선언(DUP)과 공사의 실시
- 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국가(국무원)는 부처간 협의 후에 최종계획안을 확정
- 1992년 이후 공익선언은 설비주택교통부 장관과 환경장관 공동으로 서명하고 있음
- 공익선언 후에 사업자(비인가 고속도로의 경우는 국가, 인가 고속도로는 고속도로회
사, TGV는 SNCF)가 공사를 실시․감독
- 사업자는 도로주변부 주민들과 보상조건 등을 협의하고, 현지 정치인과 도로주변부 
단체와 협의하여 신규개선점, 특히 환경오염방지 대책 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함 
(3) 비안코 통달
◦ 「비안코 통달」은 1992년 12월 광역 인프라 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
- 프랑스는 1990년 지중해 TGV반대운동이나 파리지방의 고속도로계획 동결문제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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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프라계획에 대한 대규모 반대운동이 반복되기 이전에는 자연환경보전이나 계획
결정절차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인 대응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 계획의 경제적․사회적 유효성과 그것이 초래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한 토론 진행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서 종종 계획 실시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됨
- 이에  ‘국가가 결정하는 인프라정비의 계획과 실현을 위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조건을 명확하게 하려고 결의’하고 「전국적 인프라정비계획의 운
영에 관한 통달(비안코 통달, 92. 12. 15)」을 제정
◦ 「비안코 통달」은 교통시설계획을 둘러싼 분쟁이 민의조사단계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
에 근거하여 계획의 사회적․사회적 의의와 역할에 관한 민주적이고 광범위한 토론을 
시설의 설계조사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시설계획에 앞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의
견을 폭넓게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임
- 또한 토론을 거친 의사결정내용과 쟁점을 명확하게 일정한 양식의 서류를 통해 당사
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따르는 조건(시방서, 국가계약서, 총결산서 등)
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예비조사에 앞선 토론을 위해 토론조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협의중에 보충조사나 
외부조사를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예비조사에 앞선 토론은 비안코 통달에서 처음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장관이 지명하는 
조정자의 책임하에 정치․경제․환경보호단체․도로주변부 주민 등 다방면의 책임
자가 참가하여 계획의 사회적․경제적 이익, 수단의 적시성, 인적․자연적 환경영향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
- 조정자는 토론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토론책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절한 정보공개
와 공개형의 다원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역할 수행
- 외부기관에 위탁되는 보충조사 등은 사업자부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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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코 통달의 효과
- 비안코 통달에 의해 투명한 공청회가 이루어지게 되어 반대그룹과 개발측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 짐
- 공청회 협의에서는 주로 개발계획의 적시성과 프로젝트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자가 간과하고 있던 커다란 문제가 밝혀져 독창적인 
해결법이 도출되는 사례가 많아짐
- 협의에 시간을 들여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종종 불가능하고 결정에도 항상 어려움
이 있게 마련인데, 비안코 규정에 의해 사전에 민의조사․공청회 등의 협의절차가 이
루어지고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누가 최종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에 따른 책임
과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어짐
4) 영국: 시민협의와 공청회
(1) 영국의 합의형성 프로세스의 특징
◦ 영국은 제3자를 조정자로 하는 공청회가 합의형성 프로세스의 특징이 되고 있음
- 최근에는 이러한 합의형성프로세스에 따르는 막대한 작업을 담당하기 위해 외청(The 
Highway Agency)이 설치되어 운영됨
- 이 배경에는 합의형성 없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 이러한 대응이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도로계획 프로세스 중에서 합의형성시스템은 노선선정에 과한 시민협의에 의해 후보노
선을 하나로 선정하고, 이 선정된 노선에 대한 상세검토를 거듭해서 행정명령을 공포하
고, 행정명령에 관한 반대의견을 공청회에서 검토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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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합의형성 프로세스
◦ 노선선정에 관한 시민협의(Public Consultation)와 계획안의 상세설계에 관한 공청회
(Public Inquiry)가 있음
- 시민협의는 도로노선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집 절차임
- 공청회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노선 및 상세설계를 결정하기 이전에 계획의 목적, 
계획개요를 주민에게 표시하고 계획의 노선대체안 등에 대해 의견청취를 행함
◦ 노선선정에 관한 시민협의
- 간선도로의 노선선정에 관한 시민협의는 주민으로부터의 의견수집과정으로 <표 3>의 
프로세스로 진행됨
<표 3> 영국의 시민협의 프로세스
1. 시민협의 일정 발표
2. 협의자료(노선선정 대안의 설명)의 공표
3. 전시회의 개최
4. 질문표의 배포(전시회장, 공공시설 등)
5. 질문표 제출의 마감(협의자료공표 후 6주간 이상)
6. 장관에 의한 선정 노선의 공표
◦ 계획안의 상세결정에 관한 공청회
- 공청회는 국가 행정기관이 수립한 상세계획에 대해 의견진술을 받는 장으로서 상세계
획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
- 공청회의 검토대상은 공사착공에 필요한 도로의 상세설계에 관한 행정명령으로, 구체
적으로는 도로위치명령(Line Order), 측도명령(Side Road Order), 강제수용명령
(Compulsory Purchase Order)의 내용이 논의됨. 제안도로이 필요성과 배상액에 대
한 내용은 공청회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규정함. 또한 용지취득을 동반하지 않는 공
제3장­국토개발에서의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541
사는 공청회 대상이 아님
- 공청회 운영은 제3자 Inspector(심문관)에 위임되어 투명성(openness), 공평성
(fairness), 보편성(impartiality)의 원칙이 보증되도록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심문관은 대법관이 임명(1978년 이후). 현재 50명 정도가 지명되어 있고, 연간 10회 
정도의 공청회 운영(공청회는 통상 20일 정도 소요됨)
- 공청회 참가자는 도로계획 제안자, 찬성자, 반대자, 공청회를 운영하는 자 등임
※ 도로계획 제안자: 간선도로의 경우 교통장관
※ 반대자: 법적인 반대자(statutory objector)와 비법적인 반대자(non­statutory 
objector)로 구분됨. 법적 반대자는 도로계획에 의해 직접영향을 받는 토지
보유자나 토지이용자이며 법적 단체는 지방정부, 공공기관(전기, 가스, 수
도, 전화 등), 법적인 환경단체(the Countryside Commission, English 
Nature, the National River Authority, British Rail 등)
- 비법적 반대자에게 공청회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여부는 심문관의 재량에 따르고, 변
호사나 토지가옥조사자란 전문가를 대리로 내세워 발신하는 것도 허락됨
- 공청회의 반대의견은 객관적으로 처리되는데, 반대의견은 모두 정리되어 공청회 종료 
후에 반대의견 제출자에게 우송됨
-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결정통지일로부터 6주간 최고재판소에 
공소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음
◦ 이 프로세스는 반대의견이 많아 계획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자 1994년 이후 지연되고 있
는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세스의 신속화를 위해 대상지역의 교통문제 확인과 가능한 대
체안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는 원탁회의를 도입
- 사업계획서 결정 평균소요연수: 11.4년 ～1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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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1) SOC 정비․확충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 top­down 방식에서 bottom­up 방식으로의 개혁
- 과거 20세기에는 top­down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였으나, 21세기 지방화, 
환경화, 문화화 시대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합
의형성과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bottom­up 방식으로의 개혁 필요함
◦ 지역중심, 주민참여형의 인프라정비계획 수립․추진
- 생활형 인프라, 기초수요(civil minimum) 인프라는 지역중심으로 계획수립․추진
- 합의형성절차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참가 및 정보공개를 확대 
◦ 자연환경 최우선 원칙의 정립과 체계적인 실천
- 사업의 구상 및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성과 환경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
※ 환경문제는 사업초기단계에서의 합의형성 프로세스가 중시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
-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은 우선 보전원칙 확립
<그림 1> SOC 정비․확충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기존 패러다임  新 패러다임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행정 및 전문가 중심 ․지역 및 주민 중심
․갈등대립 사후 조정  ⇨ ․사전 사회합의형성․예방
․압축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문제 경시 ․환경문제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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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과제
◦ 합의형성 의사결정 절차의 법제화
◦ 참여형 SOC 정비․확충 계획체계 구축
◦ 한국형 합의형성 수단과 방법 개발
4. 주요 추진전략
1) 합의형성 의사결정 절차의 법제화
◦ 절차의 투명성․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단계 의사결정절차를 법제화
- 독일의 3단계 절차, 프랑스의 비안코 통달, 영국의 시민협의․공청회․원탁회의, 미
국의 주민참가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 사업 특성에 알맞은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워크숍, 공론조사 등 채택 
◦「도로법」,「행정절차법」등을 개정하여 합의형성 절차를 명문화
- 기존 실시설계단계의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설명회’를 
타당성조사의 노선선정단계, 기본계획확정 전 등으로 확대하는 ‘주민참여제’ 도입
- 기존 행정내부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합의형성절차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참여 확대    
2) 참여형 SOC 정비․확충 계획체계 구축 
◦ 기본계획 확정 전에 주민참여 절차 마련
- 기존 실시설계단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를 타당성조사단계 및 
기본계획단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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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새로운 주민참가형 프로세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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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초기단계에서 정보공개, 국민의견조사, 토론 확대
- 민주적인 절차를 정비하여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해도 합의형성은 쉽지 않은 난제임을 
각국의 대응과 변천과정에서 알 수 있음
- 따라서 절차를 민주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타당성(필요성)에 관한 논쟁과 시설계
획에 관한 논쟁의 장을 구분하여 사업초기단계부터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국민
의 합의를 얻는 절차와 기준 마련
※ 프랑스는 TGV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1990년대의 대규모 교통쟁의 경험을 통해 민의
조사를 대폭적으로 혁신하는 비안코 통달을 마련함
◦ 환경성 및 환경가치 평가 의무화
- 사업초기의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환경성 및 환경가치 평가를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고도화․과학화․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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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형 합의형성 수단과 방법 개발
◦ 사업추진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합의형성 수단과 방법을 정부 매뉴얼로 확보
- 우리나라는 최근 다양한 사회갈등 현상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합의형성 수단과 방법
을 모색․도모하고 있으나, 갈등이 악화․심화된 상태에서 임기웅변적으로 급하게 
합의형성 수단과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신뢰성과 실효성이 낮은 상태임
※ 부안원전수거물관리센터 입지 갈등과정에서 주민투표 도입이 거론되었으나 법적 절
차 미비 및 형평성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재선정과정에서 도입한 재평가와 공론조사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완료 후 이루어지면서 시기적으로 실기하고 조사방식 및 공정성․형평성 
시비에 시달리고 결국 어느 방법도 실효를 거두지 못함
◦ 합의형성 수단과 방법 개발
- 합의형성의 주요 수단으로는 시민협의, 공청회, 토론위원회 등 참여․토론의 장 마련
과 각각의 국면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팸플릿, 입문서 등이 있음
- 합의형성의 주요 방법으로 미디어를 사용한 광고, 팸플릿, 뉴스레터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 홍보, 포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오픈하우스나 공청회 등 다양함
 ◦ 합의형성 계획 및 주민참여에 대한 방법과 연구를 활성화
- 최근 갈등해소와 사회합의형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토대로 
사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합의형성계획 방법과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사업별로 합의형성방법에 관한 연구회 등이 활발히 운영됨
- 내용과 절차, fact와 opinion을 분명히 구분하여 별도의 과정을 통해 성숙된 의견조
정과 수렴절차를 학습하고 사회 good governance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참
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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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양한 주민참여(PI : Public Involvement) 기법
목  적 주요 추진기법 내  용
1.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직화
①핵이 되는 그룹
의 조직화
a) 시민자문위원회
   (Citizens Advisory Committees) 시민단체의 대표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회합
b) 결정․정책본체에 대한 시민참가
c) task force
   (Collaborative Task Force) 특정 문제에 대해 합의형성하기 위한 회합
②교통약자의 참
가 촉진
a) ethnic, minority, 저소득자 그룹(의 참가)
b) 장애자(의 참가)
③실질적인 정보
의 제공과 커뮤
니케이션 방법
의 확립
a) 메일링 리스트
b)정보자료
 ­ 전자미디어, 뉴스레터, 홈페이지 개설, 기자
발표, 포스터 등
주민이 획득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c) key person interview 지역 대표자와 일대일로 이야기를 한다
d) briefing
e) 비디오
f) 전화
g) 미디어 전략
h) spokesman(대변인)과 PI volunteer의 활용
2.회의를 
통하여 직접 
(face- to- 
face) 주민을 
끌어넣는다
①어떠한 회의로 
할 것인가를 정
한다
a) public meeting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집회
b) public hearing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집회
c) open house 전시나 스태프(staff)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d) conference
e) workshop 초점을 둔 화제나 활동에 대해 소수로 논의하는 회의
②회의의 논점을 
선택한다
a) brain storming 아이디어를 제출하기 위한 자유로운 논의
b) 검토집회(Charrettes)
c) visionin
d) 소그룹 방법
3.참가자로부터
의 피드백
①정보를 쌍방향
에서 교환하는 
장을 만든다
a) 온라인 서비스
b) hot line free dial 등에 의한 정보의 제공, 시민의 소리 획득
c) 집회장소(Drop-in Centers)
②커뮤니티의 시
점을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하
는 프로그램으
로 한다
a) Focus Group 시민의 관심이나 요망 등을 알아내는 소규모 회의
b) 시민의식조사 설문 등으로 폭넓게 모니터링하는 것
c) facilitation
d) 교섭과 조정
4.참가를 
확대하기 
위한 테크닉
①이벤트 개최 a) 교통 박람회b) 게임, 콘테스트
②회의운영방식
의 개량
a) 회의출석방법 개량
b) role playing
c) 시찰
d) 비공식 장소에서의 회의, 이벤트
③새로운 커뮤니
케이션 방법의 
모색
a) 텔레비전(쌍방향 통신)
b) 비디오디스플레이, kiosk
c) 컴퓨터 프레젠테이션, 시뮬레이션
d) teleconference
자료: US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1996.9. Public Involvement 
Techniques for Transportation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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